
의정활동 자료집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1997 . 12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발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증언과 민간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0여년이 지난 90년에 들어와서 잔혹했던 실상이 세계의 주목을 받

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 국제법률가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수많은 인권단체들

이 일본군이 직접 관여한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들에 대해 일본정부가 진상을 완전히 공개

하며, 피해자들에게 국가차원의 배상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로의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이 세계의 양심을 향해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비인도적인 만

행에 대한 단죄를 호소해 왔지만, 정작 우리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일 외교노력을 게을리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직접 피해국이 아닌 미국 등이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도 , 73 1부대 생체실험관계

자 등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범죄의 비인도성과 일본군의 개입이 명확한 위안부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으

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이행을 일본정부에 촉구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다소 늦은 듯 하지만 평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29명의 국회의원들

이 모여 이 문제의 조속하고 , 올바른 해결을 위해 올해 6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

을 결성하였습니다.

연구모임 은 몇 번의 간담회 등을 진행, 그 성과로 제185회 정기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

정안을 발의하여 일본군전범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적 책

임 없는 일본의 위로금 지급강행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운동의 진로를 개척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 분의 피해자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일본정부가 진상규명

과 국가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뜻을

함께 했던 분들의 옥고를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의 원고는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관심 있는 많은 분들 , 특히 국회의원님들의 의

정활동에 참고가 되길 기대합니다.

1997 . 1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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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 테오 반 보벤

일본 전쟁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 박원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망

－배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박원순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UN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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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조약 및 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입장

도츠카 에쯔로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고소 ·고발장

일본의 민간기금 에 대한 입장

한국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김경희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

줄리아 포라스

북한 ·왜 민간모금을 반대하는가? 홍선옥

타이완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들은 정의를 원한다

유 팡 샤우

일본 ·왜 민간모금 구상에 반대하는가 이시가와 이쯔꼬

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 주요 성명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조정협회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

국회의원 서명운동

성명서

출입국관리법 개정내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촉구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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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식민정책 의 일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윤정옥

일본군 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전개

정진성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

테오 반 보벤

일본 전쟁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

박원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망

－배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박원순

조선 식민정책 의 일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윤 정 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 글은 역사비평사에서 출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에

서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1 . 머리말

일본국 위안부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권문제이다. 여성이 남성 위주 사회에서 성노예 되

기를 강요당함으로써 인권을 유린당한 문제요 . 빈곤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희생된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이 당시 조선을 강점하고 있던 시기여서 조선인 위안부는 위의 두 가

지 요인뿐 아니라 지배국이 피지배국에서 , 지배하는 민족이 피지배 민족에게 가하는 차별도

아울러 받아야 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피지배국 그리고 피지배 민족으로서 조선 여성

이 계획적으로 , 조직적으로 , 집단적으로 지배국의 군대에 강간당한 문제로서 다루고자 한

다. 필자는 조선의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일본 정부의 조선 지배정책이었던 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본다. 이 점이 나머지 아시아 피해 여성과 다른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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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려면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국내에는 이 문제에 관한 당시 관청이나 일본군의 문서가 없다시피 한 것도 이유가

되었거니와 문서에서 파악할 수 없는 피해자의 사사로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피해자의 증언과 목격자의 증언을 중요한 참고로 삼았다.

2 .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의 실태

일본군이 군위안부 제도를 만든 이유는 첫째로 점령지역에서 일분군의 현지 여성에 대한

강간을 막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 둘째로 성병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을 제공해 성병 감

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오카무라 야스지( 岡村寧次 ) 대장은 1932년, 강간사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안부 안을 만들어냈다고1 ) 말하고 있다. 그리고 1942년에

필리핀 루손섬의 파구나시와 당시 버마 만달레이에서 일분군 중대가 각기 전멸한 일이 있었

다. 이유는 현지 여성들을 강간하고 죽인 일본 군인들에게 현지 남성들이 보복했기 때문이

었다. 일본군은 점령지의 치안을 유지하며 군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군인의 성

문제 해결에 있다고 생각했다. 두번째 문제는 19 18년의 시베라아 출병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당시에 실질적인 위안부 였던 여성은 가라유키 라고 불리던 매춘이 직업인 여

성이었다. 이들에게서 성병에 감염되어 죽은 일본 군인이 싸우다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는 소문이 날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다. 일본군은 이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중일전쟁

과 태평양전쟁 때 신경질적으로 위안부 를 검진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볼 때에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직업 여성이 아닌 여성을 위안부 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남성의 이중적 성도덕이 작용한 것이다. 직업 여성이 아니면 군인들의 동생

이나 딸이 될 텐데, 이 여성들은 이에(家) 를 잇기 위해 적자(嫡子)를 생산해야 하는 존재

이다. 이들 여성이 생산이 목적이 아닌 일본군의 성욕 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위안부 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동생이나 딸이 위안부가 된다면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이

글에서는 조선만을 다루도록 한다) .

구체적으로 조선에서 어떤 연령층의 여성이 위안부 가 되었고 어떻게 성 수탈을 당했나

등에 대한 알아보기로 한다. <표1>은 한국 정부의 보건사회부( 이하 보사부) 에 신고한 위안

부 160명중에서 기억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56명을 골라 그들이 끌려갔던 해의 나

이를 조사한 표이다. <표2>는 1992년 일본 도쿄에서 사흘간 개설한 신고전화에 신고해온 증

언을 모은 『종군위안부 110번』( 이하 『110번』)을 정리해 본 표이다. 단 『110번』의 제1

장에 수록된 32명의 증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표1> 끌려갔을 때의 나이

나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1 22 23 24 25 기억없음 계

사람수 1 0 0 5 10 17 9 3 1 2 0 1 2 1 4 56

참고 : 한국 정부 보건사회부에 신고한 피해자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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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끌려갔을 때의 나이

나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1 22 23 24 25 26 27 28 기억없음 계

사람수 1 2 0 4 7 8 4 2 1 1 1 1 0 0 0 0 1 5 38

참고 :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에 신고한 피해자 중 38명의 증언

<표3> . 일본군이 말하는 조선인 전 일본군 위안부

나 이 사람 수 증언자 수

16- 20

17- 18

18

18- 20

18- 30

19세보다 젊었다.

10대 후반- 20대 전반

18- 24

20

20세 정도

20세 전후

22

22- 23

25

위안부 나이에 대해 언급없음

25

위안부 수에 대해 언급 없음

1

20

20

1

많았다.

위안부 수에 대해 언급 없음

3- 4

많다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8

계 32

참고 : 『종군위안부110번(從軍慰安婦110番)』( 이하 110番) 32명의 증언

어떤 증언자는 조선인 위안부 스스로가 말한 나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나 위안소를

찾아간 일본 군인이 추측한 피해자의 나이. 즉 가해자측의 증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표를 만들어 보았다.

<표1>과 <표2> 를 보면 제일 많이 끌려간 나이가 17세이다. 조금 넓게 잡으면 두 곳의 경우

가 다 15 , 16 , 17 , 18세이다. <표3>의 경우 어느 증언자는 자기가 만난 위안부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 나이를 증언하고 , 또 다른 사람은 짐작한 나이를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증언자는 자신이 위안소에서 본 위안부 를 나이와 수를 짐작해서 말하고

있다. 필자의 관심을 끈 사실은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의 말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

표3>의 나이는 증언자인 전 일본 군인이 위안소 안에 조선인 위안부 를 만났을 때의 나이

이다. 피해자가 조선에서 특정한 위안소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렸고 ,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정한 위안소에 배치된 후 세월이 지난 후에 증언자를 만났을 수 있고 , 또한 여러 위안소

를 거쳐 그곳에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고 보면 16세에서 20세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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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많다고 하는 말이 <표1> , <표2>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 정확히 말해서 일본군 성노예를 정신대라

고 부른다. 일제 말기에는 정신대 나간다. 처녀공출 당했다고 했다. 이 시대에 14세 이

상의 결혼하지 않은 딸을 둔 부모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윗감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 15 , 16세의 딸을 40세 바라보는 자식 딸린 홀아비에게 시집 보내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의 건강 , 생활정도 , 직업 등 상식적으로

혼사 때 조건으로 삼는 것들을 무시하고 상대가 남자이고 아내를 원한다면 딸을 시집보냈

다.

이 결과를 보아 우리는 일본군의 위안소 정책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은 20세기에 들어서

도 남녀칠세부동석 을 고집하고 있던 조선의 가정교육을 알고 있었다. 미혼의 조선 여성은

원칙적으로 성병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안부 가 되면 성병에 감염되리

라는 사실 , 불임증에 걸리리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알면서 일본군은 성노예로 조선의

미혼여성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검진을 엄격히 하려고 한 것은 조선인 위안부 를 위해

서가 아니라 일본 군인을 위해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전쟁터가 넓어지자 위안부 의 수가 모자랐다. 또 위안부

가 현지까지 가는 도중에 공습과 어뢰로 죽고 , 현지에서도 죽는 등의 이유로 위안부 가 크

게 모자랐다. 전쟁 말기에 총독부 관리였던 안소홍(가명)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서울

에 있던 그는 특명으로 여수훈련소에서 보국대원과 정신대원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관려(關麗)연락선편으로 시모노세키로 보냈다. 여성의 경우는 대개 다시 오사카에 보내져

거기서 재배치됐으리라고 했다. 여성 동원은 읍 , 면, 리의 장을 시켜 18세쯤에서 25세 가량

의 미혼녀의 소재를 조사해 놓았다고 한다. 그 후 다시 사람을 시켜 정신대로 일본 군수공

장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수법으로 유인하거나 폭력으로 동원하는 방법을 썼

다고 한다. 그러나 서류에는 긴급동원령에 의한 징용 이라고 작성했다는 것이다. 영장은

열 명중에 한 사람쯤 받았을까 모르겠다고 한다. 이 동원에는 부지사가 관계했다고 증언했

다. 모든 피해자가 이런 방법으로 동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관권이 동원되었다는

증언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서울 등촌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황금주 할머니는 딱지 를 받고 나갔다고 하며 대구 근처

에 사는 김복동 할머니는 여자정신대로 도장 찍고 나갔다고 한다. 울산의 윤두리 할머니는

부산에서 일본 순사에게 붙들려 오사카에 갔다가 다시 부산 영도에 있는 위안소에 왔다고

한다. 안소흥 씨의 말은 이런 일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안씨의 증언에 의하면 배당받은 인원 수가 모자랄 때는 나이가 내려가기도 하고 아기 딸

린 기혼녀도 데려갔다고 한다. 체구가 큰 어린 소녀와 어려 보이는 기혼녀를 잡아 나이를

거짓으로 기입했다는 것이다. 사실 보사부에 신고한 위안부 중에는 11세에 연행했던 피해

자가 한 사람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조선 전국에 조혼바람이 불었고 해방 직후에는 이

혼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기차로 유송 하는가 하면, 남쪽 동남아와

태평양의 섬으로는 부산 말고 여수에서도 배가 떠난 사실을 알려주었다. 안소홍 씨의 말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전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되어 여성의 자질과 일본군의 필요에 따

라 배치되었고 여수에서는 정신대원 이 하루 60~70명 유송 되었다고 한다. 안씨의 말을

전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참고가 된다.

다음에는 조선인 위안부 한 사람이 하루에 일본 군인 몇 사람을 받아야 했는지 조사해

본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주말에는 더 많은 군인이 찾아왔다고 증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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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위안부 1명이 하루에 받아야 했던 군인 수(보사부 조사)

군인수 4- 5 5- 7 7- 10 10- 15 20 20- 30 30- 40 40- 50 수십명 언급없음 계

증언위안부수 3 3 3 1 4 4 1 1 2 34 56

<표5> 위안부 1명이 하루에 받아야 했던 군인 수(정대협 조사)

군인수 선택가능 4-5 7-8 10명쯤 15명쯤 20명쯤 25명쯤 30명쯤 35명쯤 45명쯤 많았음 언급없음 계

증언위

안부수
1 2 3 2 5 3 6 2 4 1 1 1 30

<표6> 위안부 1명이 하루에 받아야 했던 군인 수( 110번(番) 32명)

군인수 7- 8 8- 10 10 20 20- 30 30- 50 35 40 50

증언군인수 1 1 1 1 2 1 1 1 1

비고
셀러베스에서는 해군이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었음

이 표들을 보면 20- 30명이 제일 많다. 관심을 끄는 사실은 종군 위안부 110번 편집위원

회가 전체 증언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때의 증언은 제1장에 포함되지 않은 증언까지를 넣

어서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군인 수가 적을 때는 7- 8명이고 평균이 40- 50명, 가장

많은 수가 134명이다. 필자가 알기에 지금까지 위안부 가 대했던 군인 수 중에 가장 많은

수이다.

위안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군인들이 위안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다 나왔는가 조사해 본다.

<표7> 군이 1명이 위안소에 머문시간( 110番)

군인수 2- 3분 5- 6분 5- 10분 10- 15분 40- 50분 1시간 조금 못됨

증언

군인수
3 1 1 1 2

오키나와에서 해군이 육군

위안소에 감

일본에서 자신이 위안부 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힌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이 사람이 시

로타 스즈코(城田すす子 ,본명 三原好枝)2 )
로서 필자가 두 번 만났다. 그는 돈도 벌지만 나

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군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군인이

30명쯤 지나가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 목을 졸라 죽이고 싶어졌다고 했다. 억지로 일어나

도 걸음을 걸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110번』에는 위안부 가 일을 마친 후에 헝겊으로 훔쳤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대하니 나

중에는 헝겊을 짜면 물이 똑똑 떨어졌다는 증언이 있다. 3 )

아직 여성으로서 발육이 다 되지 않은 어린 미혼처녀들이 많았는데 이와 같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강간을 매일 되풀이한 것이다. 그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

을 넘어설 종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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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군인이 본 혹은 파악한 위안부 수( 110번(番) )

2 ,000 관동군 30 중국 홍안성 하로알샹

2 ,000 신경(長春 ) ,여기서 다시 배치 50~60 동안(東安) 병참야전전화물창

20 무린 80 해남도 삼아

150이상 하이라루 25 ( 16~20세) 인도네시아 스라바야

20 손오 10 인도네시아(군이 끌고 옴)

3 악양 12+8=20
트럭섬 , 춘도(春島) , 하도(夏島)

에 각각

20 부금(富錦 ) 30~40 일본 니지마 (신도:新島)

3~4 무창 , 한구의 무한대학 위안소

계: 약4 ,500명

이런 성적 수탈을 당했으니 지금도 육체적으로 후유증에 시달릴 뿐 아니라 남성을 만나 동

거를 한 경우도 생산을 못해 불행해진 경우가 대다수이다.

참고로 생존 군인의 증언을 들어보아도 당시 위안소가 어떻게 설치 운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4 )

해군 징용계 군인의 증언 1943~1944년에 10~20세 조선 여성을 배 하나에 60명 혹은 40명

씩 태워서 보내도 보내도 배가 침몰했다(일본군은 1943년에 재해권과 제공권을 잃었다. )

한 군인의 증언 증언자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때 전 중국과 동남아 각국에서 수비대에

배속되었다. 위안부 수를 10만~20만 명이라고 하나 40~50만 명이 아니겠는가 . 어떤 구석

진 곳에도 위안소가 있었다.

또 다른 군인의 증언 전 중국(해남도 포함) 관동군이 100만 명. 위안부 는 8만 명쯤 될

것이다.

<표8>과 군인의 증언을 들어본 것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 32명의 머리 속에 위안

부 의 수효가 얼마로 남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러면 조선인 위안부 한 사람이 끌려가 얼마 동안 위안부 로 얽매여 있었나 알아본다.

<표9> 위안소에 억류된 기간(보사부)

기

간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무

답
계

위안

부수
1 1 1 0 1 0 0 3 6 9 8 5 5 5 3 1 2 0 0 1 4 56

제일 많은 사람이 억류된 기간은 2 , 3 , 4년간이다. 194 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대규모로 연행해 간 것을 알 수 있다. 13년 동안 억류된 위안부 는 1932년 9월에 나갔다.

이 해는 상해사변이 발발한 해이다. 정대협에 신고한 위안부 중 라비울에 있던 박옥련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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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와 중국에 있던 김순덕 할머니는 각각 3년 기한이 지난 다음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귀국

했다. 나머지 피해자는 전부 종전 후 귀국했다. 일본군은 연행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

나 아예 그런 약속 없이 끌고 갔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정대협에 신고한 위안부 를 조사해 보니 대부분의 피해자는 돈 문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

다고 한다. 다만 군인이 선물이나 팁을 주면 받았다고 한다. 위안소에 따라서 위안부 가

보수를 받은 곳이 있는데 그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한달에 한 번 군인 받은 수에 따라 2~3원을 받음

2 . 처음에는 올린 수입의 1할을 받다가 나중에는 군의 지시에 따라 6할을 받아 적금했음 . 5 )

3 . 1개월에 30엔을 받음 . 옷과 화장품 값은 본인이 내야 함.

4 . 경영인에게 용돈을 받음 .

반면 전 일본 군인의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0> 전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보수에 대한 증언( 110番 32명)

보 수 증언자의 수 비 고

20전

1엔 혹은 1엔 50전

1엔 혹은 1엔 50전

2엔

3엔

8~10엔

2

1

2

1

1

1

면세표를 가지고 간 경우

80%가 포주의 몫

60%가 포주의 몫

1시간

250엔(월급)

800엔(월급)

1

1

간호원의 월급이 90엔 이었음

패전 때 규정 불사름

군표 혹은 중국돈

군표

만주돈

일본돈

1

1

1

1

패전과 더불어 휴지가 됨

패전과 더불어 휴지가 됨

성병에 걸리면 강제로 입원되고 치료

비는 본인이 부담 하게 됨

단팥이나 빵 등 먹을 것

아편

1

1

<표 10>에서 보는 증언은 한 군인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먹을 것을 갖다주는 경우

는 모르겠으나 나머지 보수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보사부와 정대협에 신

고한 피해자의 증언과 『110번』에 증언한 전 일본 군인의 증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열세 살의 어린소녀에서 20대 전후의 여성이 하루 20번에서 40번씩 2년에서 4년 동안 성폭

행 당했다.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와 같이 혹사당했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구라하시(倉橋正直) 교수가 쓴 『종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연구』
6 )

에서는 일본인

위안부 를 매춘부형 조선인 위안부 를 성노예형으로 크게 둘로 나누고 있다. 필자는 구라

하시 교수의 이 구분에 동의한다. 단지 조선의 위안부 를 다시 들여다보면 본인의 의사와

는 상관없이 어디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둘로 나뉜다고 본다. 첫번째는 민간인 혹은

군속이 경영하는 위안소이며 두번째는 군대 직속 위안소이다. 첫번째는 두번째보다 노예상

태가 조금은 덜했다고 본다. 증언을 종합해보면 첫번째에 속하는 위안소는 위안소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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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값을 부담해야 하긴 했으나 음식이나 의복이 군대 직속 위안소보다 나았다. 무엇

보다 위안부 한 사람이 대해야 했던 군인 수가 적었고 군대 직속 위안소보다 조금은 덜

잔인하게 취급됐다고 생각된다.

두번째의 군대 직속 위안소는 위안소 자체가 부대 안에서 군인들의 성욕처리의 대상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완전히 물건 취급 , 소모품 취급했을 뿐 아니라 분풀이의 대상이었다. 첫번

째는 형에는 박옥련 할머니가 있던 파푸아뉴기니의 라바울 위안소와 문옥주 할머니가 있던

당시 버마 만달레이에 있던 위안소 등이 속한다고 하겠다. 군데 직속 위안소로는 황금주 할

머니가 있던 당시 만주 길림의 위안소와 정서운 할머니가 있던 인도네시아 마낭의 위안소를

들 수 있다.

보사부에 신고한 피해자와 『110번』에 증언한 전 일본 군인들은 환경에 대해 언급을 하

지 않은 사람이 많고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막연해서 조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대협에 신고한 피해자 중 3 1명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조사한 한에서는 부대를 따라 이동한 위안부 는 두번째의 군대 직속 위안소에 배치됐던

피해자들이다. 첫번째의 민간인 혹은 군속 경영 위안소는 3 1명의 증언 중 12곳이고 첫번째

와 두번째의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4곳 , 두번째의 군대 직속이 12곳이다. 이 중에

서 9개의 위안소에 배치된 피해자가 부대를 따라 이동했다.

보사부에 신고한 위안부 의 증언과 , 『110번』의 증언 , 정대협에 신고한 증언 내용을 종

합해보면 위안부 가 거처했던 방은 대개 다다미 두 장 반에서 석 장 정도의 방이었다. 위

안소 중에는 위안부 가 공동으로 쓰는 방이 있고 군인이 왔을 때 쓰는 작은 방이 따로 있

는 위안소도 있었으나 대개는 자기에게 배당된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군인이 없을

때에도 움직이기 귀찮아서였다고 한다.

위안부 는 외출의 자유가 거의 없었다. 『110번』의 증언을 보면 위안소는 24시간 경비

를 섰다고 한다. 또한 소등 후에는 건물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한다. 필자는 199 1년 마쓰시

로(松代)위안소 건물의 소유주를 만난 적이 있다. 그곳에는 조선인 위안부 가 네 사람 있

었는데 건물 소유주는 그들이 마당에 나와 있는 것조차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갈 때가 유일하게 외출하는 때인 경우가 많았다. 혹

시 그 외의 목적으로 외출할 때에도 혼자는 못 나가고 동료들과 나가는데 경영인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외출시간도 제한이 있었다. 마쓰시로 위안소에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위

안소에서 함께 살던 요진보
7 )

가 사준 것으로 안다고 건물 소유주가 증언했다.

이들의 식생활은 어떠했나. 위안소와 시기에 따라서는 쌀이 귀해서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하루 세 끼를 먹는다 해도 양이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다는 위안부 도 있다. 이보

다 괴로웠던 일은 긴 밤을 자고 가는 장교에게 밤새 시달리는 것으로 , 그리고 나면 만사가

귀찮아서 누워있었다고 한다. 또는 군인을 받기 싫어 꾀병을 하느라 밥을 안 먹기도 했다고

한다.

태평양에 있는 섬에서는 공급배가 폭격을 맞거나 어뢰에 깨지면 다음 배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배급받은 담배를 원주민에게 주고 바나나나 파파야를 얻

어먹었다고 한다. 전쟁 말기 중국에서는 쌀에 깻묵을 섞어 지은 밥을 맨 소금물하고 먹었고

태평양 어느 섬에서는 물이 귀해 항상 목이 말라 고생했다고 한다. 평상시 잘먹었다는 위

안부 는 3 1명 중 세 사람이다.

16 , 17 , 18세의 위안부 가 제일 많다. 16세 이하의 소녀들도 아주 많다. 발육기에 있는

미혼녀들이 좁은 방에 갇혀 이러한 식생활을 하며 하루에 20~40명의 일본 군인들을 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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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중국 동북부8 ) 에서는 추워서 감기에 잘 걸리고 감기에 걸렸다 하면 폐렴, 폐결핵으로 발

전하여 많이 죽었다고 한다. 태평양 섬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한다.

정대협에 신고한 증언에 의하면 본인이 탈출을 시도한 경우가 10건인데 이 중 7건이 성공

했다. 동료 탈출시도는 3건 중 2건이 성공했다고 한다. 3 1명이 속했던 위안소에서 다섯 사

람이 자살하고 여섯 사람이 실패했다. 피해자는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 “목숨이

원수지”라고 지금도 끔찍해한다.

가해자 입장에 있던 일본군인 중에는 몇몇 고마웠던 사람도 있다. 주선을 해서 태평양전

쟁이 일어나기 전에 귀국시킨 장교가 있었다. 천황 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울기까

지 한 군인도 있었고 , 또한 일본 장교 한 사람과 조선 군인 네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만 하

다 간 경우도 있었다. 이런 군인들을 만났던 피해자들은 고마운 사람들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음식이 나쁘고 그나마 부족해서 배고픈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더욱 힘

든 것은 군인들의 폭력이었다. 3 1명 중 한사람을 빼고 30명이 구타당했다. 고문까지 당한

사람이 한사람 있다. 성병에 자주 걸린다고 경영인이 때리고 , 일본말을 못한다고 군인이 때

리고 , 조선 노래를 부른다고 경영인이 구타했다.

처음 위안소에 들어가 반항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다 폭행을 당했

다. 등촌동에 사는 문필기 할머니는 옛 만주에 있었다. 술을 마시고 온 군인이 너무 괴롭혀

서 발로 찼더니 옷을 찢어 발가벗기고 매질을 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는지 칼을 들이댄

후 뛰쳐나가 벌겋게 단 부젓가락을 가지고 들어와 겨드랑이를 지졌다. 할머니는 그렇게 화

상을 입고도 군인을 받아야 했다. 화상은 석 달 갔다고 한다. 그 할머니가 있던 위안소에는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겨울에도 옷을 벗겨 바깥에 세워두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지금

도 폐결핵을 앓고 있고 그 때 동상에 걸렸던 후유증으로 지금도 발이 더우면 스멀거린다고

한다. 문 할머니는 그 때의 악몽에 시달려 지금도 자다가 소스라쳐 깨어나곤 한다. 그런 밤

이면 고스란히 앉아서 담배만 피우며 지샌다. 이와 같이 문할머니가 자다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이 문할머니와 함께 자기를 꺼린다. 또한 울산의 윤두리 할머니는 밤

에 자다가 가위에 눌린다.

군인에게 당하고 있을 때 몸도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끝도 없이 당하고 난 후

몸을 추스를 수 없어 누워 있을 때 그렇게 비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싫은

눈치를 보이면 “바카야로 센삐노 쿠세니”
9 )

라고 하며 뺨을 때렸다. 자기들이 군림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일본 군인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모양이었다. 오죽하면. 조

선인 위안부 들이 “센징 센징 하지 마라. 천황 폐하는 하나가 아니냐”고 했겠는가. 10 )

다음으로 해방 후 귀국한 피해자들이 상황을 알아본다. 보사부에 신고해 온 피해자 중 56

명의 증언에 의하면 결혼 신고나 결혼식을 불문하고 남자와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 28명이

다. 남자와 전혀 살아본 일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 남자와 살았으나 자식이 없어 헤어진

피해자가 한 사람이다. 나머지 25명은 대답이 없다. 남자와 산 경험이 있는 28명 중 자식이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 23명이다. 나머지 두 사람은 또 대답이 없

다. 56명의 피해자 중 연행될 당시 결혼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정대협에서 3 1명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이 끌려간 당시 30명이 미혼이고 , 결혼한 사람은 없고 , 한 사람이 이혼녀이

다.

처녀공출 이라는 말은 대중간에 누가 시작한 말인지 몰라도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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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라고 알려진 위안부 , 성노예는 정책적으로 결혼 전 처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 속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의 실태

이 글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낳은 남성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되, 식민지 였던 조선

여성을 어떻게 희생시켰나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성 문제와 계급 문제에 지배국 민족이 피

지배국에게 가한 정책적 인권유린을 검토해보고자 함이다.

그 동안 가해국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해 많은 조사가 진행되었다. 앞으로 중

국 , 대만, 필리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문

제를 조사해 아시아 침략전쟁에서 일본군이 실시했던 성노예 제도의 진상을 연구할 줄로 안

다. 이런 연구 결과와 우리나라 남북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아시아에서 행해진 여성에 대

한 성폭력을 피해국과 가해국이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줄로 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한

자리에 모여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 누구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니고 서

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옥 같은 과거사에서 배워야 할 줄로 안다.

야마시타11) 가 작성한 「위안부 연표」에 의하면 “1930년 북지나 방면군의 위안설치

요청(참모총장 수신) , 1932년 일본 군대의 상해 주둔 증원에 의해 이들 병사의 위안기관으

로 해군위안소를 설치”라고 조사되어 있다. 필자의 주장은 문서로는 이와 같이 조사될 지

모르나 1930년에 일본군이 위안설비 요청을 참모총장에게 했을 때는 이미 위안소가 중국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19 18년 일본군이 시베리아로 출병했을 때 이미 가라유키 가

있었다. 19 19년에 관동군 사령부가 옛 만주에 창립되고 그 전에는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

육군부12 ) 가 있었고 또 그 전신은 관동총독부13 ) 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이 중국에 자리잡은

역사는 길다. 그리고 시베리아 출병 다음해에 관동군 사령부가 생긴 것인데 이것은 중국 침

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때에 관동군 산하에는 본부를 6개소에 둔 대대에 4개중대

가 있었다. 그리고 1중대는 각기 6개소에 나뉘어 있었다. 일본군 부대가 주둔한 곳은 20개

지구이다. 「위안부 연표」에 1929년에 장춘에 카페가 네 군데 있었다가 연말에 7 ,8군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요리집은 없었을까 . 그곳에 여자는 없었을까 .

필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군 고위층의 시달에 의해 동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군의 지원을 배경으로 여성이 사기로 혹은 폭력으로 모집되

어 일본군에게 강제로 성을 수탈 당했다면 그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 라고 본다. 피해자가

있던 건물이 어떤 건물이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생긴 곳이건 위안소라고 본다. 나아가 어떤

여성이 속아서 , 아니면 폭력으로 끌려가 일본군 한 사람에게만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 로 본다(필자는 피해자가 끌려간 시기가 비록 전쟁 전이라 할지

라도 또한 성년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 일본군 집단에게 혹은 한 사람

의 군인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 로 본

다. ) .

비록 가라유키 가 성병 때문에 환영을 못 받았다고는 하나 한번 있었던, 군인을 상대한

여성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계속해서 군인이 주둔할 뿐 아니라 그 수가

느는데 사라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빈곤이 심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침략전

쟁을 구상해서 젊은 군인을 주둔시키는데 군 간부와 포주 사이에 모종의 암거래가 없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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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쟁은 진행중이 아니지만 구 만주 주둔 부대 주위에 위안소가 생겨나듯이 조

선과 일본 안에도 부대 주위에 위안소가 있었다고 본다.

또한 군인뿐 아니라 침략전쟁을 위해 세운 군사시설 , 광산 , 군수공장 등에도 위안소가 있

었다고 본다. 전쟁터가 아니었지만 군인 상대로 부산 영도에, 지하 대본영 건설을 지휘한

일본군 간부 를 위해 일본 나가노현(長野縣) 마쓰시로에, 조선인과 일본인 광부를 위해 후

쿠오카현(福岡縣) , 지쿠호 탄광 등에 있던 위안소를 예로 들 수 있다. 필자가 이와 같이 주

장하는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벌이거나 준비하고 있을 때 여성들이 강제로 성

을 수탈 당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에게는 그 시기가 전쟁 중이건 , 전쟁 전이건 , 눈앞의 가

해자가 군인이건 , 광부이건 , 일본 남성이건 , 조선 남성이건 상관이 없다. 피해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정책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다만, 이 글에

서는 일본군에 속해 있던 위안부 문제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1992년 12월 6일 『아사히신문』조간에 1932년 9월에서 33년 2월까지를 취급한 혼성 14여

단 사령부가 만든 「위생업순보」34편 외에 「예창기 작부 건강진단 실태요령」이라는 문서

가 일본 국립공문서에서 발간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가와시마 야스오의 저서 『북풍에 유녀 애가를 들었다(北風に遊女哀歌を聽 ぃた)』14 ) 에는

필자가 읽기에 위안소의 전신같이 보이는 하마고야(濱小屋) 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마고야

는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훗카이도 에사시(江差)를 대표로 서해안에 늘어서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은 매춘굴 로 정어리를 쫓아서 몰려오는 어부를 상대하는 계절업소

였는데 한 집에 많은 경우 4 ,5 명의 여성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네 평쯤 되는 오두막 안에

병풍으로 칸을 막고 되도록 많은 어부를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필자에게는 하마고야의 운

영방법이 위안소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게 생각된다. 공창제도와 더불어 이런 경험이 있었

기 때문에 비록 변질이 되기는 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제도 같은 여성의 성 겁탈제도를 생

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 일본 제국주의는 끌려간 여성을 물건으로 보았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일본

천황 이 그의 적자(赤子) 에게 내리는 하사품(下賜品)으로 보았다. 태평양의 섬으로 가는

배 안에서 “배 안에서는 사용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은 물건이었다. 15 ) 아소 테쓰오( 마생

徹男)는 「화류병예방법」에서 위안부 를 가르켜 “위생적인 공동변소”
16 )

라고 불렀다.

중국 무린에 있던 일본군인 또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불렀다. 17 ) 국내외를 막론하고 위안

소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모든 국적의 위안부 를 삐 라고 했다. 일본 군인에게는 이들 서

민 출신의 여성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일부로만 보인 모양이었다. 이 점에서

는 일본인 위안부 들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위안부 는 사람이 아니라 위안소를 찾는 남성들의 성욕처리 대상일 뿐이었다.

여기서 보태서 조선인 위안부 와 일본인 위안부 사이에는 엄연히 차별이 있었다. 일본

군 위안부 제도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인 위안부 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110번』에서 한 증언자는 패전 후의 귀국선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다. 조선인 위안

부 를 너무 함부로 대해서 증언자가 항의를 했더니 “사람 취급할 필요가 없다. 소나 말만

도 못하니까 ,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맙게 알아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장교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는 등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하나 필자가 만난 모든 피해자는

전부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닌 듯하다. 가장 고

통스러웠던 때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며 모욕스러운 요구를 할 때, “센삐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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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혹은 “센징 , 센징”이라고 업신여길 때라고 말한다. 얼마나 조선 사람이라고 업신여겼

으면 조선 사람이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 자기들도 천황폐하 의 자식이라고 했겠는가 .

일본군에게 조선인 위안부 는 물건 중에서도 아무렇게 취급해도 되는 , 그리고 필요가 없

어지면 버릴 물건이었다. 현재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 정서운 할머니는 지금도 양쪽 팔에 작

은 돌 같은 덩어리가 있다. 그의 배에는 커다란 도장 자국 같은 것이 두 개 있다. 할머니는

인도네시아 마낭에 있었는데 하루 평균 50명 정도의 군인이 들어왔다고 한다. 쉴새없이 들

어오는 군인에게 기진맥진해서 기절을 하면 일본 군인이 주사기로 마약을 팔에 쿡쿡 놓았다

고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군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마약주사를 놓았다고 한다. 마약

주사는 위안부 가 싫다 좋다 선택할 여지없이 위안소에서 마음대로 놓았다고 한다. 중독이

된 정할머니는 귀국 후에도 한두 달 주사를 맞았으나 죽을 각오를 하고 혼자 끊었다고 한

다. 배에 있는 자국은 일본 군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라고 한다.

정할머니는 군인을 많이 상대한 쪽이고 , 조선인 위안부 는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에게

성수탈을 당했다. 군인들도 돌격1번 이라는 콘돔을 쓰게 되어 있었다. 일본군에게는 위안

부 가 돌격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트럭 섬에 있던 전 군인 두 사람은 조선인 위안부 를 위한 방공호는 없었다고 말했다.

둘 중 한사람이 있던 곳의 위안소는 적이 상륙하면 제일 먼저 당할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소대장이 위안부 들도 군인들과 함께 군인 방공호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다. 18 )

중국 박흥(博興)에 있던 군인은 여학교에 다니다 온 조선 여학생을 만났다. 이 피해자는

감시가 심해서 도망을 할 수 없었으나 도망을 했다 해도 누구나 그 피해자가 위안부 였다

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문신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19 ) 필자는 몸에 새겨진 대만 출신 전 위

안부 의 사진을 본 일이 있다. 손목에서 손등으로 가득하게 위(慰 ) 자가 문신되어 있었

다. 20 )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 를 사지에까지 투입했다. 위험한 일선에 내

보낸 것은 거의가 조선인 위안부 였다. 이 사실은 조선인 위안부 . 일선에 나갔던 조선인

군인과 군속이 증언하고 있다. 『110번』에서도 32명 중 5명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

지 위안부 는 정보가 샐 수도 있으니 안보상 내보낼 수 없었고 , 일본인 위안부 는 생명이

위험하니 보낼 수 없었으리라.

만주에 있던 전 일본 헌병은 소련군이 참전했다는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스파이 혐의를

씌워 위안부 전원과 부락민 전원을 살육했다고 증언했다. 2 1)

해방 직후 동서남북 전쟁터에서 귀국한 장정들은 패전하자 일본군은 위안부 에 관한 문

서를 불사르고 조선인 위안부 를 여러 방법으로 죽였다고 말했다. 하야시는 답사 중에 참

호에 들어가 있는 조선인 위안부 를 지휘관이 폭탄을 던져 살해했고 중병에 걸려 있는 조

선인 위안부 에게 독약주사를 놓았다는 증언22 ) 을 들었으며, 구라하시도 “성적 노예형

위안부 였던 조선인 여성이 무참하게 일본군의 손에 걸려, 조직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쓰고 있다. 23 )

일본군은 일본인 위안부 만을 데리고 도주하면서도 조선인 위안부 에게는 패전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은 신고해온 모든 조선인 위안부 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

다. 특히 구만주의 경우에는 소련군이 바로 진주해 들어오는데도 그랬다. 미처 피하지 못한

조선인 위안부 는 소련 군인에게 제공됐다. 조선인 위안부 는 쓰다 버릴 물건일 뿐만 아

니라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소모품이었다. 또한 누구에게든지 던져버릴 수 있

는 물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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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위안부 중에도 시로타 스즈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적지 않겠지만 그들은 자기

들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창녀가 된 경위를 생각하면 당시의 일본

경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팔아 실질적으로 자유가 없는 성노예인 상태였다. 유곽

에서 매춘을 해도 빚이 늘어만 가는 형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종군 위안부 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한 것은 위안부 본인이지만 내용은 강제라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인

위안부 는 대가를 받았다. 적지 않은 전 일본 군인은 일본인 위안부 가 전쟁터에 와서 반

년쯤 되면 많은 돈을 벌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조선인 위안부 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검토할 때 중요한 문제는

위안소를 찾아오는 남성과의 관계이다. 일본 여성들에게 일본 군인은 자기나라 남성들이었

다. 우리 눈에 익숙한 사진 , 위안소 정문에 걸려 있는 “몸도 마음도 바치는 일본 여성의

서비스(身も心も棒 ぐ大和撫子のサ ヴィス) ”라는 구호는 관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많은

일본인 위안부 의 심정이 100% 이 구호 같지는 않았겠지만 종군위안부 인 일면이 있었을

것이다. 남성과 나라에 의해서 강제로 성노예가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남성의 성문화에 세

뇌가 되어 돌격 1번 의 참뜻을 모른 채 현실적으로 종군기자 , 종군간호부 와 같이 군인

을 따라 위안 하러 온 종군위안부 의 일면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다. 일본 여성의 입

장에서 자기 나라가 시작한 전쟁이니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

여기에서 일본인 위안부 와 조선인 위안부 가 놓인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조선인 위안부 에게 일본은 우리의 적으로 , 전쟁에 패해야 우리에게는 해방이 오는 것이었

다. 조선인 위안부 에게 일본은 우리의 적으로 , 전쟁에 패해야 우리에게는 해방이 오는 것

이었다. 조선인 위안부 들은 적국의 남성 , 바로 적에게 계속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정서운 할머니의 예를 들자. 아버지가 항일정신이 강해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놋그릇을 공출해야 할 때도 땅을 파고 그릇을 감추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아버지가 주재

소에 붙들려갔다. 아버지를 석방시키는 길은 정할머니가 정신대 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구장이 알려주었다. 일본에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아버지도 유치장에서 나

올 수 있다고 했다. 정할머니는 정신대 를 지원했는데 보내진 곳은 인도네시아 마낭이었

다. 할머니는 강제로 마약주사를 맞아가면서 , 담뱃불로 지짐을 당해가면서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수탈을 당했다.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로 끌려 다닌 김상희 할머니는 죽으려고 방법을 찾았으나 죽을 길

이 없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크레졸 소독약이었다. 한 병을 전부 마셨다. 이렇

게 하기를 세 번 시도했으나 번번이 죽기 전에 발각되어 살아났다. 고향에서 같이 간 면장

딸은 크레졸을 마시고 죽었다. 도망할 수 없고 , 만일 했다가 잡히면 총살이고 고문 감인 것

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은 도망했다. 또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살했겠는가 . 조선인 피

해자에게 위안부 가 되었다는 것은 적인 일본군인에게 순결을 뺏겼다 는 사실에서부터 시

작한다. 처음 강간한 자가 일본 군인이고 , 감금당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계속 당하는 강간

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고 육체적인 고통이었다고 한다.

필자가 아는 한, 1945년까지 조선 사람은 종군 위안부 라는 낱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조선에서는 위문대, 위문단, 위문공연이라는 말은 썼다. 그러나 위안부 라는 말을 조선 사

람은 들어본 일이 없다. 조선 사람은 일본군이 한 바와 같이 짐승 이하의 성노예를 만들고

그와 같이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다. 조혼의 선풍이 분 것은 근로정신대로

나가 노동을 하면서 강간당할 것을 피해서였다.

근래에 와서 1944년 10월 28일자 『매일신보』 위안부 모집광고가 실린 사실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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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참고로 여기에 옮겨본다.

군위안부 급모(急募)

1. 행선(行先) 부대 위안소

1. 응모자격 , 연령 18세 이상 30세 이하 신체 건강한 자

1. 출발일 11월 10일경

1. 계약 급( 及) 대우 본인 면담한 후 즉시 결정함

1. 모집인원 수십 명

1. 희망자 좌기(左記) 장소에 지급 문의할 사(事)

경성부 종로구 낙원정 195 조선여관 내 광(光) 3 2645 허씨(許氏)

『매일신보』는 일제 말기에 『동아일보』 , 『조선일보』가 폐간되어 하나밖에 없는 우리말

신문이었다. 물론 어용신문이었다. 위의 광고( 1944년)를 당시 조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읽

었는지 모르겠고 읽었다면 위안부 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았을지 의심스럽다.

이보다 이른 1944년 7월 23 . 24일에 일본어 신문 『경성일보』에 또한 위안부 모집광고

가 났다. 이때는 나이가 17세에서 23세 , 근로처는 후방 부대 위안부 이고 월수가 300엔

이상 , 전차(前借 )가 3 ,000엔 가(可)였다. 소개소는 신정(新町) 에 있는 금정(今井)소개소이

다. 수입이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이 『매일신보』광고와 크게 다르다. 전차가 3 ,000엔인

것 등으로 보아 일본 여성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시로타 스즈코가 처음 대만

으로 떠날 때 받은 선금은 2 ,500엔이었다.

이 신문광고대로라면 수입이 좋은 편이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매일신보』에 실린 위

안부 모집광고는 위안부 가 될 수 있는 여성은 물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낸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감히 조선 여성을 위안부 로 만들 수 있었던 조선인 업자들을 상

대로 낸 광고일 수 있다. 그렇다면 군에서 받았을 돈은 업자에게 갔고 조선 여성은 일본 어

느 군수공장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나섰다가 영문도 모르게 폭력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4 . 국외에 생존해 있는 조선인 전 일본군 위안부

1996년 현재 남한에서 신고한 전 일본군 위안부 는 160여 명이다. 보사부 부녀복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신고된 것들을 합해서 그렇다. 틀림

없이 신고하지 않은 국내 생존자가 있을 터인데,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 추측할 수 없다.

일본 요코하마에 몇 사람, 그 외 일본 여기저기에 몇 사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확

인된 바 없다. 다만 1993년 일본 센다이에 있는 송신도 할머니와 1992년 일본 나가시마에

있는 아이세이엔(愛生園)과 가고시마 호시즈카정(星 町) 제4센터에 있는 나환자시설에서

조선인 위안부 라는 두 여성을 만났다. 아이세이엔에 있는 한정순(가명) 할머니는 정신이

상 병동에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신체에 이상이 없고 , 정신도 이상한 것 같지 않았다. 필

자가 “한국은 겨울이 추운데 여기는 겨울에도 따뜻해서 좋지요”했을 때 할머니는 길게 한

숨을 쉬었다. 필자는 그 한숨 소리를 잊을 수 없다. 가고시마 호시즈카정의 정주혜(가명)

할머니는 시력을 잃어 거의 보지 못하고 손가락도 잃어 불편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할머니와 같이 산다는 사실에 대해 하느님에게 감사할 수 없을 것같이 생각

되었다. 필자가 할머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천주교 신자인 그는 부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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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안부였다.

한정순 할머니도 정주혜 할머니도 고향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 어찌

해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것인가. 정할머니는 자궁수술을 세 번 받았다고 한다.

필자는 태국 핫짜이의 노수복 할머니를 1988년에 만났다. 필자가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중국인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다. 노할머니는 자기가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자 젊은

태국 여인을 맞아들여 두 아들을 낳게 해주었다. 아들은 노할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고 생모

를 누나라고 불렀다. 한국인 할머니, 중국인 남편 , 태국인 둘째 부인 , 그리고 두 아들을 다

만났는데, 모두 행복하게 보였다. 노할머니는 진흙에서 피는 연꽃같이 과거를 딛고 살고 싶

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결벽증과 줄담배가 지금도 필자의 마음에 걸린다. 집안에는 불단이

있었고 태극기가 꽂혀 있었다. 할머니는 손을 모아 기도하며 절을 했다.

송신도 할머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필자가 방문했을 때 위안부 였다는 사실을

감추었다. 그래서 귀국을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었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극복하기 어려운 듯했다. 일본군은 그 수를 알 수 없는

이 나라의 여성을 고향에서 뿌리를 뽑아 타향에 던져놓고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중국 무한에는 9명의 전 위안부 가 생존해 있다. 이들은 일본군이 패전 후 버린 경

우이다. 버려진 위안부 의 산 증인으로서 그 후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알려주는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후에는 33명쯤이었다고 한다. 24 ) 그러나 1994년 5월에

정신대연구회 회원 세 사람과 필자가 무한을 찾았을 때에는 9명만이 살아 있었다. 1995년 1

월에 필자가 다시 찾았을 때에는 9명 중 한사람이 죽고 명단에 올라 있지 않던 사람이 한

사람 발견되었다. 현재 무안에 있는 전 위안부 수는 그대로 9명이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동안 무한에 있던 일본군 병참사령부는 위안계를 두어 특수위안소

를 관리하고 경영하였다. 필자가 이 위안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병참사령부 위안계장 야

마다 세이키치가 쓴 『무한병참(武漢兵站)』25 ) 을 읽고서였다. 이 특수위안소는 한구구(漢

口區) 중산대로( 中山大路) 적경리(積慶里) 에 있다. 이곳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위안부 를

둔 위안소가 합해서 20군데, 위안부 가 합해서 280명이었다고 한다. 26 ) 따라서 적경리 위안

소는 적경리 위안소촌이라고 해야 그곳의 구조를 제대로 표현했다고 하겠다. 적경리와 같이

병참사령부가 직영하는 특수위안소말고 무한에 주둔해 있던 부대가 관리, 경영하던 위안소

촌이 적경리와 같은 중산대로 동산리(東山里) 에 있었다. 이 두 곳과 같은 구조의 위안소촌

은 무창에 사문구( 司門區) 호부항(戶部巷 ) 44호로부터 시작하는 거리였다. 이 외에 해방 전

일본 조계의 한중가(漢中街 ) , 현재의 승리로(勝利路) 에 줄지어 서 있는 붉은 벽돌 건물도

위안소였다고 한다. 본시 이 건물들을 일본인 도매상, 아편상 술집이었는데 1938년부터 위

안소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양자강 강가 길 건너 연강대도(沿江大道) 에 있는 해군구락부에도 위안부 가

있었고 , 무창 두급영(斗級營) 에도 위안소촌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이태백이 시를 썼다는

곳에 세운 황학루(黃鶴樓) 바로 아래이다. 우리 안내인의 말에 의하면 이 외에도 무한에는

민간인이 경영하는 위안소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가 만난 할머니 9명 중에 적경리에 있던 할머니는 세 사람이다. 나머지는 하얼빈, 봉

천(奉天) , 천진 , 상해 , 남경 , 광수(廣水) , 십편27 ) , 무창 , 장사에 있던 위안소에 있었다.

사람이 여섯인데 지명이 그 이상인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있기도 했기 때문이다.

패전 후 일본군은 연합군에게 알려지면 수치스럽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불사르

거나 파기했다. 이 사실은 전 일본군이 많이 증언하고 있다. 이 서류 중에 위안부 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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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들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일본군이 저지른 또 하나의 중죄는 조선인 위안부 를 학살한 일이다. 오키나와 도카시키

섬(渡嘉敷島)에 있었던 배봉기 할머니와 같이 일본군과 함께 항복하고 포로가 된 위안부

도 있으나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조선인 위안부 도 적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

보았다. 다만 이 시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일본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인도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1948년 네덜란드는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군사재판을 열었다. 일본

군이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로 성노예로 만든 데 대한 B, C 급 전쟁범죄 재판이었다. 네덜란

드 여성 35명에 대해 13명이 피소되었는데 이 중 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 사람은 처형

까지 되었다. 그런데 종전 50년이 되는 올해에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으로 볼 때

전쟁범죄였으며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죄였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국

과 국제 여론에 못 이겨 구상한 정책 또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1995년 현재 일본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안은 아시아여성교류우호기금 을 민간기금으로 조성해 그 일부를 전 일본군

위안부 에게 미마이킨(見舞金) 으로 준다는 것이다. 미마이킨 이라면 위로금인데 전쟁범

죄와 같은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죄

를 저지른 자는 정부요 일본군인데 어찌해서 그 죄 값을 국민에게 떠넘기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언제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느냐는 점이다.

이제 패전했을 때 일본군이 버린 조선인 위안부 를 만나서 들은 증언을 통해서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무한에 있는 9명, 홍강림, 홍애진 , 하군자 , 이봉화, 임금아, 장춘월 , 박필연, 역영란, 박

막달 할머니는 일본군에게 버림받은 조선인 위안부 중 생존해 있는 산 증인이다. 전쟁중

에 뿐 아니라 패전 후에도 일본군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산 증인이다. 이봉화 할머니는 적경

리에 있었는데 조선으로 가는 배가 온다고 하면 위안부 들이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배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배는 오지 않고 계속 미뤄졌다. 그러는 동안 기다림에 지쳐 뿔뿔

이 흩어졌다는 것이다. 장춘월 할머니는 일본에 대해 원망이 많다. “일본이 없었다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중국 땅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 비슷한

말을 서울의 김학순 할머니도 했던 적이 있다. “일장기가 내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

다”고 .

무한에 있는 할머니들 증언에 의하면 조선 남자들이 무한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위안

부 들을 적경리에 모은 것이 분명하다. 일본 여성들을 일본 조계에 모인 모양이다.

아홉 명의 할머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향 땅을 밟고 싶어한다. 부모 형제를 못 찾아

도 , 고향에 가서 죽어도 , 가고 싶다는 것이다.

하군자 할머니의 남편이 만든 명단 33명중에서 지금 살아 있는 할머니는 8명이다. 사망한

25명중에는 마약중독으로 죽은 사람, 독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 죽

은 정신병자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살아 있는 할머니 중에는 신경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1/ 3이다. 박막달

할머니는 한국말을 잊어버린 것은 이상할 것 없다손 치더라도 이름도 , 나이도 , 고향도 모른

다. 중국말도 잘 안 한다. 이봉화 할머니는 고향이 너무 그리워 정신분열증에 걸렸었고 , 홍

감림 할머니는 지금도 때로는 정신이 쑥 빠졌나간다고 한다. 우리가 홍강림 할머니 집을 찾

아갔을 때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담배를 피워 물고 멀리 있는 고향을 생각하다 정신이 멍멍

해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때 우리 일행 네 사람이 나타났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고 미덥지

가 않아서 “아니 우리를 만나러 일부러 온 거요”하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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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행이 1994년 5월 무한을 떠날 때 소원이 무엇인지 물으니 고향에 가는 것이었다.

박필연 할머니는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치료비가 아니라 고향 방문을 원했다. 올해

1995년 1월에 다시 가보니 박필연 할머니는 그 동안 세상을 떠났다.

홍강림 할머니는 우리가 떠난 후 바로 여권 사진을 찍어놓고 한 갑 피우던 담배를 두 갑

으로 늘렸다. 이제는 담배와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처음 우리가 만난 단계에서는 할머니가

애타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체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국 방문을 못해도 할 수 없지 ,

팔자가 사나워서 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를 만나고는 아무리 우리가 “고향

방문이 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해보겠다. ”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

다. ”고 경고해도 이제는 고향 땅을 밟는 날을 초조히 기다리게 되었다. 고향 방문을 못하

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정말로 한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부터 무한에 생존해 있는 조선인 위안부 가 일본 패전 직후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들

의 증언을 정리해본다. 장사에 있었던 홍강림 할머니는 주인이 보따리를 싸 달아나 버려서

일본이 전쟁에 진 것을 알았다고 한다. 장사에 있던 모든 일본 사람들도 도망했다. 중국 사

람들은 조선인 위안부 를 일본 여자인 줄 알고 때리고 옷을 뺏고 갖은 행패를 부렸다. 그

러나 조선인 위안부 는 자기들이 강제로 위안부 가 되었다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중

국말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위안부 들은 닥치는 대로 차에 올라타거나 강으로 달려가 배를

타고 제각기 흩어졌다.

홍할머니는 조선인 운전기사가 무한의 적경리를 찾아가라고 해서 다른 위안부 세 사람

과 장사에서 배를 타고 무한으로 향했다. 오는 도중 중병을 앓고 있던 한 여성은 배 안에서

죽었다. 뱃사공은 그 동료를 물 속에 던졌다고 한다.

무한에 도착한 홍할머니는 적경리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곳에서는 여자를 방에 가

두고 때려서 여자들의 비명이 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매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봉화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적경리에서 전쟁 중 아편중

독이 된 위안부 들을 격리하여 엄격하게 관리했던 것이 그렇게 소문이 난 모양이라고 했

다.

하군자 할머니와 이봉화 할머니는 적경리에 있었기 때문에 버려지기는 했으나 다른 위안

소에 비해 비교적 조용히 해방을 맞았다. 1945년 8월 어느 날 군인들은 나타나지 않고 옆집

일본 여자들이 울고 있어서 하군자 할머니가 알아보니 일본이 졌다는 것이다. 미국 비행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했다는 사실을 일본인 위안부 들에게서 들었다. 그들이 12시 방송을

들어보라고 해서 조선인 위안부 가 방송을 들어보니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었다.

하군자 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적경리에 있던 위안부 는 12시 방송 이전에 일본군이 항복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하할머니는 “그때 나는 열여덟 살이었다. 그 지역의 조선

사람은 모두 적경리에 모였다. 일본 사람은 일본 조계에 모이라고 했다”며 50년 전 기억을

더듬었다. 조선인 전 일본 군인이 조선인 위안부 를 적경리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는 증언

이 있다. 해방 직후 무한에서는 비교적 조직적으로 일본군 소속 조선 군인이 조선인 위안

부 와 일본군에 끌려간 조선 남성들의 뒷바라지를 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

람은 정재협에 연락해주었으면 감사하겠다.

임금아 할머니가 있던 위안소 경영자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중국 사람이 일본의

패전을 가르쳐주어서 알았다. 그때 임할머니는 스물 세 살이었다.

인물이 좋아서 위안소 안에서 인기가 있었던 홍애진 할머니는 일본군 항복 전에 위안소에

서 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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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월 할머니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그는 광수 , 십편, 무창에 있었다. 세 곳의 경영인

모두 조선 사람이었는데 정직하게 위안부 수입을 계산해주었다. 그래서 장할머니는 무한

에 있던 세 번째 위안소에서 빚을 청산하고 할머니에게 친절했던 중위가 준 500엔으로 작은

가게를 내고 있었다.

박필연 할머니는 중국인 부부가 경영하던 위안소에 있었다. 이곳에서는 중국 여성이 많고

조선 여성이 약간 있었는데 일본 여성은 없었다. 28 ) 할머니는 이곳에서 해방을 맞은 것이다.

중국인 경영인이 위안소에서 두 시간쯤 걸리는 다른 집에 위안부 를 데려다 놓고 귀국시키

겠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집에서 도망 나왔다. 할머니는 언제 조선으로 보내줄 지

몰라서였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적경리에 모인 조선인 위안부 중 원하는 사람은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군

자 할머니와 같이 귀국을 단념한 사람도 많았다. 하할머니는 필자에게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라며 말을 맺지 못했다. 위안소에 있게 된 것이 결코 자신들의 죄가 아닌데 지금

까지 자신들의 수치로 깊이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귀국을 포기하고 ,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부모형제를 찾을 수도 없을 테니까 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존심을 살려왔다. 부

모 형제를 찾을 수 없게된 것은 세월이 훨씬 지난 후의 일이고 1945년쯤에는 찾을 확률이

높지 않았던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한 경우의 증언을 들어본다. 필자는 김지영씨를

199 1년에 만났다. 김지영씨는 일제 말기 징병되어 중국에 배치됐던 또 다른 피해자이다. 김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일본이 항복한 후 상해에서 귀국선을 기다렸다. 그곳에는 조선 사

람이 많이 살던 지역에 술집이 열 곳쯤 있었고 한 집에 위안부 가 3~4명씩 있었다. 석 달

쯤 기다려서 귀국선을 타게 되었을 때에 거의 모든 위안부 가 귀국을 포기했다. 다만 네댓

명만이 배에 올랐다. 30 ~ 40명 중 5명 정도만이 귀국을 결심했다는 말이다. 막상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상륙 수속 관계로 하룻밤을 배에서 묵어야 했다. 상륙 예정이던 날 새벽에

두 여성은 갑판에서 투신자살했다.

패전과 더불어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 를 어디서 얼마나 학살했는지 이 단계에서는 알

길이 없다. 버려진 사람도 어디에 얼마나 살아 있는지 거의 조사되어 있지 않다. 버려진 사

람 중에서 또 얼마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있다.

버려진 위안부 들은 좋아서가 아니라 죽지를 못해서 사는 것이 그 길밖에 없어서 중국

남성과 같이 살았다. 말을 모르고 풍속을 모르고 , 아이도 못 낳아서 구박이 심했다고 한다.

중국 사회에서 말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 바보였고 어떻게 해서 위안부 가 되었는지 몰

랐기 때문에 매춘녀로만 생각하고 심하게 천시했던 모양이었다. 당사자들도 강제로 성노예

가 되었는데 뭇 남성을 상대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매춘녀가 되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때문에 문제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한 모양이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본인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위안소도

아닌데, 해방이 되었는데 집에도 못 가고 천시 당하면서 죽지도 못하면서 중국 땅에서 살아

가야 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 박필연 할머니가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는 30세

였고 남편은 40세의 농부였다. 2년쯤 살았는데도 아이가 없었다.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다.

박할머니는 남편이 달갑지 않기도 해서 집을 나왔다. 두 번째 남편은 효감(孝感 )29 ) 에서 농

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그는 병을 앓고 있어서 생활도 힘든데 병수발까지 들어야 했다. 남

자는 결국 죽었다. 세 번째 남자를 만나 시집에 들어가던 첫날 시집 식구가 박할머니에게

돌을 던졌다. 창녀를 집에 데려온다고 반대한 것이었다. 그 돌이 박할머니 왼쪽 눈에 맞아

그 눈은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 집도 농사짓는 집이어서 밭일을 하던 어느 날 독벌레한테

- 20 -



물렸다. 치료를 받지 못해 그 후 다리가 썩어들어 갔다. 남편은 죽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에

는 양자의 가족과 같이 살고 있었다. 다리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했다. 박

할머니는 올해 1월에 다시 가보니 이미 세상을 떠났다.

직장까지 버리고 이봉화 할머니의 시중을 드는 이할머니의 남편은 예외이다. 하군자 할머

니가 만난 딸만 셋인 전기기술자였던 남편도 예외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하할머니 또한 의

붓어머니라 별 수 없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정성껏 아이들을 보살폈고 , 조선 사람 살림 못

한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

무한에 생존해 있는 9명의 증언을 통해서 버려진 전 조선인 위안부 의 패전 후의 삶을

간단히 정리해본다. 주목할 사실은 국내에서 사기 아니면 폭력으로 현지에 끌려가 강제로

성노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패전했을 때 일본군은 패전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그들을 현지

에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쳤다.

피해자는 전혀 문화가 다른 나라에 버려졌다.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버려진 것

이다. 경제적으로 무일푼이고 , 무능력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은 그들을 매춘부로 알

고 천시했다.

이런 상태에서 현지에서 적응해 나갈 때 가장 크게 어려움을 준 것은 피해자가 생산을 못

한다는 것이었다. 홍강림 할머니는 예외였다. 위안부 생활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가장 큰 한이 불임증이었다. 생산을 못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대접을 못 받았

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한 여성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조국 땅에 돌아갈 길이 있어도 귀국을 포기해야 할 만큼 피해자는 자기가 위안부 였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그러한 자기비하가 문화가 다른 사회 속에서 피해자에게 이중

으로 고통을 준 모양이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 , 일본 , 중국의 국제관계와 남북

의 분단. 6 .25전쟁과 이어지는 오랜 냉전은 대부분이 남한 출신인 피해자들의 개인생활에도

극심한 영향을 끼쳤다. 북한 국적을 갖게 된 피해자들은 현재 고향 방문도 어려운 형편이

다.

5 . 강제 연행된 조선 남성의 경우

조선인 위안부 제도는 강제 연행 당한 조선 남성의 경우를 고찰해보면 더욱 분명해진

다.

일본 나가노현 나가노시에는 마쓰시로 대본영 지하호가 있다. 이 지하호는 면적 4만

3 ,000m2 , 길이 13Km로 6 ,500명이 살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지하

공사가 1944년 11월에 시작하여 1945년 8월에 거의 완성된 것이다. 곡괭이와 다이너마이트

만을 가지고 암석을 파내 건설한 공사였다. 일본인 봉사대가 교대해 참가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낸 사람은 조선인 노무자였다는 것을 알고도 남을 일이다. 지하호를 보면서

이곳에서의 노동강도를 상상하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

하가키의 글3 0 ) 에 의하면 이 공사에 동원된 인원수는 비밀이었다. 하가키 씨는 인원수를

노무자들의 숙사 면적을 토대로 계산해보았다. 그 결과 총인원이 6 ,956명이었다. 그런데 이

곳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 최태소(崔太少)씨의 증언에 의하면 7 ,000명이라고 한다.

일단 이 지하호 공장에 들어가면 한발짝도 밖에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지하호

의 한(恨)은 7 ,000명중 반수가 죽었으리라는 것이다. 야마네 마사코( 山根昌子) 씨는 199 1년

3월에 필자가 이곳을 찾아갔을 때 아래와 같은 증언을 해주었다. 1945년 7월 구호( 口壕) 서

조(西條) 지구 조선인 한바(飯場 ) 3 1)
에서 적리균(赤痢菌) 이 발견됐고 2 ,000명의 조선인

노무자는 간 곳이 없어졌다. 이 적리균 때문에 마을 사람도 많이 죽었다고 한다. 마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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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는 일본의 천황이 거처할 고자쇼(御座所) 를 건설한 노무자의 한바였다는 것이다.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 근교에는 오카타마(兵珠 ) 비행장이 있다. 총면적은 약 270에이커라

고 한다. 공사는 1942년에 부분적으로 시작했으나 1943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944년에

완성했다. 이곳에서도 공사에 참가했던 총인원은 알 수 없다. 제3회 삿포로 민중사(民衆史)

강좌 민족의 참된 화해와 우호를 바라며(民族の眞の和解と友好を求めて) 32 ) 를 주최한 삿

포로향토발굴회(札幌鄕土を堀る會)가 펴낸 책자에는 전 오카다마 비행장의 순사(巡査)였던

사람의 증언이 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1944년, 공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조선인이

3 ,000명, 일본인이 2 ,000명이었다고 한다. 공사의 발부는 육군 북부군 사령부가 하고 공사

는 종류에 따라 두 기업이 나누어 했다. 이곳에서는 노무자를 신요베야(信用部屋) 와 다

코베야 라고 부른 곳에 기거하게 했다. 이 중 다코베야 는 말할 수 없이 허술하고 좁은 방

이었고 노무자들을 천시하는 말로 다코 라고 불렀다. 일본인들도 오카타마 비행장은 조선

인 시체를 바닥에 깔고 콘크리트를 발랐다고 말했다.

향토회에서 정리한 우지야(氏家謹吾) 씨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 사람이 기거하는 방의 간

부는 일본 사람으로 대개 문신을 하고 있었다. 증언자가 속한 조에서 공사기간 중 도망한

조선인이 7 , 8명이 있었다. 간부가 추적해 잡으면 본보기로 죽이든가 죽을 정도로 구타했

다. 감시인은 현장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감시가 심하고 잡히면 죽을 정도인

데도 조선 사람들은 도망쳤고 , 변소를 통해 도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번은 잡힌 다

코 가 “아이고 , 아이고”하고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병자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햇빛이 비치니 이가 기어 나왔다. 병자는 긁을 기운도 없었다고

한다.

다음은 본시 목수인데 조선인 노무자 간부가 된 구마타니(態谷猛 )씨의 증언이다. 이 간부

의 조에는 15세 , 16세 , 20대, 30대, 40대의 조선인이 있었다. 전원 발이 거친 국방색 천으

로 된 위아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별안간 일본병이 나타나 이

리 와 하고 화물차에 태워 이곳까지 연행했다고 한다.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 전혀 준비도 못하고 가족에게 한마디도 못

하고 끌려왔다. 임금을 받았으나 신발 등을 본인이 사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지게 되

었다. 집에 편지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경석산(硬石山) 에는 조선인이 약 300여 명 있었는데 이들을 한토(半島) 라고 불렀다.

이곳의 노무자는 17세에서 50대까지였다. 반수 정도가 영양실조 , 과로 , 추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사망자도 나왔다. 겨울에도 맨손이었다. 짚으로 만든 장갑이 있기는 했는데 금세 못

쓰게 되었다.

전쟁 중 일본군의 마약 취급에 관심을 가졌던 국내의 기자를 만났는데 그의 조사에 의하

면 나고야에 있던 군수공장에서는 제대로 먹이지 않고 재우지 않으며 마약주사를 놓아 목표

량만큼의 일을 하게 했다고 한다.

규슈 오무타(大牟田) 에서 아이하라(相原一博) 목사의 안내로 그곳 탄광의 흔적을 돌아본

적이 있다. 아이하라 목사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 야마토인이라 하는 일본 본토인은 대개

감시인이었다. 그 밑에 오키나와 사람과 조선 사람이 있었는데 오키나와 사람에게는 안 채

웠으나 조선 사람은 한 조로 묶어 쇠고랑을 채웠다고 한다. 갱내는 40도가 넘고 안개비가

자욱해서 옷은 아무것도 입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속에서 두 사람이 쇠고랑에 묶여 중노

동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필자는 훗카이도에서 히토바시라(人柱) 라는 낱말을 들었다. 조선인 노무자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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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기둥을 말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알려진 히토바시라가 훗카이도 하코다테와 마쓰마

에 간에 있는 철교의 교각이다. 이 공사는 난공사로 침목 하나가 조선 사람 하나로 생각하

면 된다고 했다. 철교를 놓을 때는 발진티푸스가 유행하여 담당의사까지 감염되어 사망할

정도였다. 이때 시체가 너무 많아 처치 곤란하여 이 철교 교각에 넣고 콘크리트로 발라버렸

다는 것이다. 후에 하코다테에서 히토바시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동석했던 한 사람은 조용

히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난공사일 때에는 산 사람을 넣은 일도 있었다고 .

일본군 위안부 와 마찬가지로 연행된 조선 남성들도 군수품이고 소모품이었다. 목적만

달성하면 되었다. 아무리 노동조건이 잔혹해도 아무리 많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6 . 조선에서의 침략전쟁

194 1년 중앙협화회( 中央協和會)가 출판한 『내선일체 수상록( 內鮮一體隨想錄 )』이란 글을

보면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이 글은 가야마 미쓰로라고 이름을 바꾼 소설과 이광수가

쓴 것이다.

“내선일체란 조선인의 황민화를 말하는 것으로 쌍방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조선인 쪽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천황의 신민이 되어야 한다. 일본인이 되어야 한

다고 달려가는 기백으로서만. 내선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선일체의 열쇠는 조

선인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된다. ”33 )

이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이광수와 같은 지식인과 친일 지주를 조선 사회의 지도급으로

앉혀 놓았다. 일본은 조선에서 3 ·1운동을 경험한 후 탄압만 가지고는 조선 민족을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들고 나온 정책이 문화정치 이다. 그러나 실은 이

정책은 민족분열을 꾀했던 것이다. 이것이 민족 파괴정책인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직후로부터의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19 12년 토지조사령을 내려

땅을 뺏고 193 1년에 미곡법시행령, 1933년에 미곡통제법을 공포하고 , 194 1년에 농산물 공출

제도 강제시행이 공포되고 , 1944년에 미곡 강제 공출제가 실시됐다. 1943년경부터는 곡식

특히 쌀의 경우 조선에서 생산된 양의 40 ~ 60%가 공출되고 조선 사람을 위해 구 만주에서

말먹이 콩깻묵을 반출해왔다.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일본 정부는 조선 사람을 공기돌 모양으로 마음대로 옮겨놓

았다. 일본 척무성(拓務省)은 1935년 조선총독부와 함께 조선 농민 80만 명을 구 만주에 이

주시키기로 결정한 후 1937년 1만 1,900명을 간도로 강제 이민시켰다. 척무성은 계속해서

1937년에 조선 노동자 10만 명을 만주에 이주시키고 삼남 지방의 노동 이민 7 ,000명을 서북

지방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아편을 피우는 풍습이 있었다.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겉으로는 아편을

금했으나 아편 흡연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아편 피우는 것을 허용했다. 게다가 개척단, 경

찰 , 특무대는 당시의 만주인에게 임금 대신 아편을 주기도 했다. 한편 , 조선총독부는 조선

인이 아편을 위험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법령을 만들었다.

·아편을 함부로 팔거나 제공하는 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르핀을 함부로 팔거나 제공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500엔 이하의 벌금을 물

게 한다.

·아편을 피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모르핀 주사를 맞은 자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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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년 6월 , 김준연(金俊淵) 법학사는 『중앙법률신보』에 실린 논문에서 “조선의 당국

자는 설마 그 취재의 관대함으로서 인정(仁政)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쓰

고 있다.

일본은 193 1년 만주사변 때부터 군인력의 부족을 알게 됐다. 따라서 1938년 2월에 육군

특별지원명령을 공포해서 조선 청년을 지원병 형식으로 일본군에 강제로 지원 시켰다.

1943년에는 학도지원병 제도를 실시했으며 1944년에는 징병제도를 감행하기에 이른다. 이

렇게 조선 청년이 일본 전쟁에 동원된 인원은 합해서 22만 2 ,500명34 ) 이다.

이 외에 일본은 모집 , 징용 , 보국대, 근로동원 ,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강제 수탈했

다.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징용이나 강제동원 된 조선인 수는 113만 명이라고 하고 146만

명이라고도 한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주위를 끄는 사실은 조선 갱부(坑夫) 노무부조규칙

특려이다. 194 1년에 발표된 이 특려규칙은 여성도 갱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944년에 8월에 발표된 여자정신대근무령은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을 동원한 령이다.

1944년에는 민족학교인 보성전문학교를 경성척식경제신문 , 미국 선교사가 세운 연희전문학

교는 공업 경영전문학교로 이름과 더불어 교과과정을 바꾸었다. 도한 미국 선교사가 세운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조선 왕족이 세운 숙명여자전문학교는 학교 간판을 아예 내리고 농촌지

도원양성소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조선의 남녀 젊은이의 인력을 수탈해 가는 중에서 1938년 조선사상보국연맹을

조직하여 항일운동 전력자들을 집단 감시했고 , 194 1년 3월 1일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고 10일 시행했으며, 같은 해 조선임시보안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표 11> 송청 또는 피검 된 조선인 수와 사건 이름

연도 사건명 인원수

1928 제3차 공산당 사건 34명 송청

1928 조선 개척사 결사 사건 10여 명의 피검

1929 신간회(新幹會) 44여 명 피검

1929 근우회(槿友會) 47여 명 피검

1930 카프 사건 70여 명 피검

1932 반전 격문 살포 경성(鏡城)고보생 60여 명 피검

1933 교원노조 관련자 30여 명 피검

1936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150여 명 피검

1942 조선어학회 35명 피검

<표11>에서 볼 수 있듯이 1928년에서 1936년까지 송청 또는 피검된 조선인 사상범은 445

명이고 6년 후의 조선어학회 회원 피검까지 합하면 478명이 된다. 실제로 1936년 무렵에 이

미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해온 모든 단체의 조직원들은 피검 되거나 깊이 지하에 숨었

다. 한글을 연구하던 조선어학회의 학자 33명이 1942년 마지막 살아 있는 조선 사람 으로

피검 되었다.

1943년 9월 조선 역사, 언어 , 문학 등을 일본 학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조선 학자가 연

구해야 한다고 모였던 진단학회(震檀學會)가 해산되었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조선의 것이 살아 있는 것은 철저히 말살되는 듯했다. 겉으로는 모든 조직이 해산되고 모든

지도자가 피검 되고 송청되었다. 회합은 신고제로 , 식순과 내용을 경찰에 보고해야 했다.

일요일의 기독교 교회 예배도 순사 가 와서 감시했다.

이와 같이 끝이 없는 듯 보이던 폭풍우 속에서 조선의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가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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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과 청소년이 군수품과 소모품으로 끌려갔다. 남성도 여성도 생명에 위협을 받을 곳에는

조선 사람을 보냈다. 일본인은 생명을 되도록 보호해야 하고 중국 사람이나 그 외 현지인들

은 정보 누설 등 간첩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표피만 살펴본 바에 따르더라도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 조선을 마음

대로 요리했다.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 다 가져갔다. 사람도 이제는 사람이 아니었다. 공

간적으로 마음대로 옮겨놓고 계급적으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은 형무소에 가두고 고문해서 그 정신을 말살하려 했다. 윤동주 시인같이 약물 살

인이 의심스러운 의문사도 있다. 있으나마나한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조선 장정

과 젊은이는 노동력으로 끌어갔다.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군수품이고 소모품이었다. 군

인으로 끌려간 사람은 총받이가 되었고 노동자로 끌려간 사람은 소모품이었다. 살아 있어도

불필요해지면 없애버렸다. 마쓰시로 대본영에서 일왕이 있을 곳을 만들고 난 후 ,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 군사시설 공장에서 사고로 수족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된 사람

들은 어떻게 되었나, 젊은 여성들을 좁은 방에 가두고 20 ~30명의 군인이 매일 들어가게 한

다면 그 여성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가 .

7 . 맺음말

조선 남성의 인력 수탈과 조선 침략전쟁을 생각해보았다. 위안부 제도만을 떼어 생각하

는 것보다 전체 조선 사람 수탈의 일부로서 보는 것이 그 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였다.

내선일체체제에서 조선 민족을 황국신민화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다테마에 35 )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혼네 3 6 ) 는 조선 사람의 정체와 자존심과 기를 없애고 , 일본의 대내의 체

면을 위해서 이광수 같은 몇몇 사람을 사회지도자로 앉히고 , 나머지의 조선 민족을 일본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에든지 , 어떻게든지 쓰고 ,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 죽일 수 있는 , 말하

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전쟁 당시 재정능력 이하로 의식주 환경을 열악

하게 만들었다. 인간 이하로 만들기 위해 굴욕감을 주었다. 37 ) 이 과정에서 정체를 곧추세

우고 , 기가 꺾이지 않고 , 반항할 때에는 죽일 수밖에 없다. 황국신민화 가 끝간 데는 결국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민족문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07년에서 1909년까지 일본이 학살한 의병 수가 1만

6 ,700여 명이고 부상자가 3만 6 ,770여 명이다.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파

괴한 조선인 가옥 수는 4 ,800여 채이고 살해한 조선인 수는 3만 8 ,000여 명이다. 일본 제국

주의와 군주주의는 어떤 불복종도 용납할 수 없었다.

중국 침략이 구체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토지, 삼림, 어장, 광물 자원이 철저히 강탈당하

고 사람은 전쟁인력으로 수탈 당한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노동력으로 필요했지만 그보다

일본군의 성욕처리를 위한 공동변소 로서 절대 필요하다고 일본은 계산한 것이다.

일본군이 위안부 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군의 다테마에 와 혼네 를 알면 이해할 수 있

다. 다케마에 는 일본 천황 이 그의 적자인 일본 군인에게 내린 하사품 이요 . 혼네 는

모두 부대가 군인에게 나누어 준 콘돔 돌격 1번 이다. 다테마에 에도 여성을 물건으로 여

기는 일본 남성의 여성 비하관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삼고 싶은 점은 혼네 인

돌격 1번 이다. 일본군은 일본 여성을 포함해서 성행위를 전쟁터에서 돌격해 가는 행위 같

은 것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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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가장 만족스러운 성행위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돌격 1번 이란

총 끝에 칼을 꽂고 제일 먼저 맹렬히 적군에게 달려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적을 죽이고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세계에는 살의를 품은 돌진, 살해, 정복 , 지배

가 있을 뿐이다. 일본군은 이런 정신을 고취해서 군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위안부 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 돌격 당하고 , 살해되고 정복되고 , 지배받는 적이란 말인

가 . 위안소에 끌려온 여성들이 어떻게 일본 군인의 돌격에 정복당했는가 , 처음에 위안소에

서 일본 군인을 대했을 때, 놀라서 반항했을 때, 일본 군인에게는 그 여성들이 정복하고 무

릎을 꿇게 해야 할 적이었다. 옷을 찢고 , 뺨을 때리고 , 발길질할 때 이미 돌격해서 정복하

는 쾌감을 맛보고 있었으리라.

노무자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여성은 일본 군수공장에 돈을 벌러 가겠다고 나선

순간 죽은 것이라 하겠다. 지옥 같은 노동과 지옥 같은 강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제도는 못 견디겠으면 죽어라 라는 제도였다. 그리고 살아 남은 사람은 또 버리거나 죽

이는 제도였다. 끝까지 살아 남아도 생산할 수 없는 여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본군은 조

선 여성과 조선 남성을 목적지로 데려갈 때 일이 끝난 다음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해

서 계획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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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倉橋正直, 앞의 책 80쪽

24 ) 해방 후 몇 년이 지난 후 하군자 할머니의 중국인 남편이 무한에 있는 조선인 위안부

의 명단을 작성했다. 그는 전기기술자였다. ( 1994년 사망함) .

25 ) 山田淸吉 , 『무한병참(武漢兵站)』 , 도서출판부( 圖書出版部) , 1978

26 ) 위의 책 , 77쪽

27 ) 할머니 발음으로 십편이다. 그러나 지도에는 그런 지명이 없고 무창 가까이 십언( 十堰)

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할머니 말을 따랐다.

28 ) 長澤健一 , 앞의 책 , 88 ~ 90쪽 , 이곳은 육합리(六合里)로 추측된다. 이 위안소에는 가

지 못하도록 일본군이 명령했으나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29 ) 무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30 ) 日垣隆 , 『戰殺の地下壕』 , 『세계(世界)』 , 199 1. 3

3 1) 공사장의 노무자 숙사

32 ) 札幌鄕土を堀る會 代表 石田國光 , 강좌개최일 1987년 11월 20일

33 ) 인용문의 내용은 필자가 번역했다. 香山光郞 『내선일치수상록( 內鮮一體隨想錄 )』 , 중

앙협화회( 中央協和會) , 194 1, 1 쪽: 木通口雄一 編 ·解說 『협회회관계자료집(協和會

關係資料集)』 , Ⅱ. 녹음서방(綠蔭書房 ) , 199 1

34 ) 강만길 , 『한국현대사』 , 창작과 비평사, 1984 , 36쪽

35 ) 다테마에는 앞에 내세우는 간판이나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

36 ) 혼네는 속셈이라는 뜻이다.

37 ) Jack Edwa rds , Banza i You Bas t a rds ! , Corpora t e Commun ica t ions , 1990

일본군 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전개

정 진 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 글은 역사비평사에서 출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에서 발췌한 것입니

다. - 편집자

1 . 머리말

일제시기 말에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 강제연행의 범죄는 최근에야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채 , 여러 논쟁점을 만들고 있다. 그중

하나의 문제가 위안소의 설립 시기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일본군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

립된 것은 1937년 남경대학살사건을 계기로 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초에 만주와 상해에서 군위안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가 발견되고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들의 증언에서도 1937년 이전에 연행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그 체계화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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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안소 설립의 시작은 적어도

1930년대 초 까지로는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그 이전에도 일본군이 위안부를 사용했을 가능

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 군위안부 문제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안소 설립

시기도 명확히 단정짓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직접적인 문서자료가 절대 부족한 가운데에

서 다소 주관적이기 쉬운 증언자료를 함께 참고하면서 열린 상태로 시기를 추정해보고자 한

다.

군위안소의 설립과 그 전개과정은 일본군의 위안소 및 위안부 정책의 수립과정과 직결되

며, 군위안부 모집정책은 일본 정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동원정책과 또한 밀접하게 관

련된다. 또한 그러한 군위안소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위안소의 설립, 경영 및 위안부 모집

의 형태도 변화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 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위안소 설립과 전개의 시기구분과 그

기준을 살펴보고 , 그것을 기초로 군위안소 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

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군위안소의 설립, 경영형태 및 위안부 모집 정책의 변화를 추적해보

기로 한다. 일본정부의 인력동원정책은 군위안소 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기준으로 보인다.

2 . 일본군 위안소 정책 전개의 시기 구분

1) 시기 구분의 예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와 기타 경험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일본군 위안

소 정책이 확립되어 위안소가 확대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소 다수 이루어졌다. 다음의 몇 가

지 예만을 보기로 한다.

도쿄지방법원에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그룹은 , 1932년 상해사변 때 강간사

건이 다발하여 상해 주둔 일본군에서 일본 내지에 위안부 를 요청한 것이 군위안소의 시작

이라고 보고 , 1937년 12월 남경 점령 후 본격적인 군위안부 정책이 실시되었다고 소장(訴

狀) 에서 주장하고 있다. 초기에 유곽 주인에게 의존했던 위안부 모집이, 1938년 초부터는

전선이 확대되어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해졌으므로 , 군대가 주체가 되어 조선인을 강제 연

행하여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일본군의 전쟁 확대와 조선인 연행이 군위안소 설립과 전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

이 두 가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한 사람은 일찍이 군위안부 관계 자료집을 펴낸 재일 한

국인 학자 금병동(琴秉洞) 이다. 그는 먼저 군위안소 설립의 계기가 된 것은 19 18년에서

1922년에 걸쳐 시베리아에 출병하면서 많은 일본 군인이 성병에 걸려 병력이 심히 약화되었

던 경험이라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군위안소의 설립 시기는 1937년 말 ~ 1938년 초인데 그

것은 1937년 12월의 남경 점령이라는 전쟁상황과 1938년의 국가총동원법의 발포가 기점이

된 것이다. 즉 남경 점령에 따른 강간사건 등으로 인해 일어난 군위안부의 수요와 , 조선에

서 국가총동원법의 시행으로 인력동원의 기초가 이루어진 공급의 조건이 만난 지점에서 군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 )

일본의 군위안소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해 온 연구자들 중 하나인 요시미 요시아

키(吉見義明) 교수 중심의 연구그룹은 1932년 초에 상해에 파견된 육해군이 군위안소를 창

설했다고 보고 . 이후의 시기는 대체로 점령지 확대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에 따라 군위안소

의 전개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즉 1937년 7월 중국 전면전쟁이 개시된 후 , 1937년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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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점령지에 군위안소를 설치했으며, 194 1년 12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 대해 일본

이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점령한 후 , 1942년 초부터 일본군이 점령한

이들 지역에 위안소를 차례로 설치했다는 것이다. 3 ) 위 두 연구가 1932년의 초기형태와

1937 , 1938년 이후의 체계적 확대를 명확히 구분한 데 비해, 보다 면밀한 실증작업인 이 공

동 연구그룹의 정리는 1932년 이후 시기의 군위안소 설립과 전개를 역사적 사건에 따라 변

화한 것으로 , 그 변화를 양적인 변화 , 즉 군 개입이나 위안부 모집의 성격 등에서 정도의

차이로 보는 것인지 , 보다 본질적인 성격의 변화로 구분하는지 관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조선인 위안부의 압도적 비중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4 ) 따라서 ,

조선에서 동원한 인력을 포함한 전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이 군위안소 제도 수립의 준거

로 주목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사창 및 공창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한 연구는 , 일본의 군위안소

의 발전과정을 위안소 설립 및 경영의 주체와 위안부 모집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민간주도

형과 군주도형 , 매춘형과 성적 노예형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1894

년부터 군인들을 위한 위안소가 설립되기 시작했으나, 이것은 민간주도형으로 이루어졌다.

19 18 ~ 1922년경부터 1932 ~ 1933년의 기간에 과도기적 형태를 거쳐서 , 193 1 ~ 1933년 이후

시기로부터는 종군위안부의 원초적 형성을 보이고 , 조선인이 참가하기 시작했다. 1937 ~

1938년 이후의 시기에 양적 확대를 이루고 조선인이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게 되며, 1940년

부터는 성적 노예로서 위안부 연행이 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5 ) 매우 실증적이어서 관

점이 드러나지 않은 위의 연구와 반대로 , 이것은 다소 인위적인 구분에 추상적이라는 느낌

을 준다. 몇 가지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초 군위안부의 형성 이후의 전개는 전반적

으로 양적 확대로 보고 있다.

한국정부가 199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도 , 별다른 논의 없이, 19 18년 시베리아 출병 시 일

본 군인들의 성병 만연이 이후 군위안소 설립을 이룬 주요인이었으며, 1932년 상해사변 때

처음으로 군위안소가 설립되었고 , 1937년 중일전쟁 후 본격적인 군위안소 정책이 채택되었

다고 정리하고 있다. 6 )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연구회에서 19명의 전(前) 위안부를 심

층 면접한 결과 , 그 중 1명이 1936년에, 나머지 18명이 1937년 이후에 연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7 ) 또한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175명의 전 위안부 피해 신고자 전원이 1932

년 이후에 연행되었고 , 그 중 92 .8%가 1937년 이후에 연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8 )
이러한

피해자보고는 조선인에 관한 한 , 1932년에 군위안소로 연행하기 시작했고 , 1937년에 하나의

질적인 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다른 많은 연구들이 군위안소 전개를 정리하고 있지만 대체로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상해사변 및 1937년 중일전쟁을 변화의 주요 시점으로 보는 데 일치하고 있다.

2 ) 군위안소 정책의 시기 구분

위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대체로 1937 ~1938년을 본격적인 군위안소 설립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는 않은 상태에서 군위안소가 처음 설립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며, 1937 ~ 1938의 기점을 어떠한 기준에서 파악하는가 , 그

이후의 시기에 위안소 정책과 위안소의 형태 변화를 어떻게 보는가에도 시각이 일치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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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문서자료와 경험자들의 증언에 바탕

을 두고 정리될 것이다. 첫째 ,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립하기 시작한 것은 1905년경으로 보인

다. 이후 다양한 형태로 군위안소가 설립되다가 본질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1937년 말경이

다. 둘째 , 1937년 말부터의 군위안소 설립 형태의 변화는 전쟁의 장기화와 , 주둔지의 확대

에 따른 수요의 확대라는 양적인 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본질적

인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군 중앙의 정책에 의한 체계적인 군의 지휘로 일본군 전체

에 군위안소가 세워졌다는 점과 , 기본적으로 식민지 조선 여성의 동원으로 위안부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1937년말 이후의 시기에도 군위안소 정책과 위안소 형태 및 위

안부 동원에서 변화를 보이지만, 그것은 대체로 점령지 확대에 따른 양적인 변화이며, 본질

적으로는 연속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 같은 시기라도 지역에 따라, 점령 초기인가

점령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가에 따라 얼마간 다른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3 . 군위안소 원초적 형태 : 1905 ~ 19 37 년

군위안소 설립 기록이 발견되는 1905년부터 본격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1937년까지의

시기에 군위안소에 관한 분산된 기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대로 일본에서 국가가 창기를 관리하고 , 특히 창부에 대한 체계적인 정기검진을

실시한 공창제도가 일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무사와 이후의 군인들이 공창의 중요한 사용

자였다. 따라서 일본 군대가 전지(戰地)로 출병했을 때, 군대 주변에 군인들을 주로 상대하

는 위안소가 세워졌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894년 청일전쟁 때부터 민간이 주도

하는 군위안소 형태를 발견할 수 있고9 ) , 이후 1932년 상해에 파견된 일본 육해군이 군위

안소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민간 주도의 위안소가 존재했을 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 때 이미 군이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병사들이 회고를 찾을 수 있

다. “음부매매옥(淫婦賣買屋)을 설치해서… 대부분 중국 여성이라 말이 통하지 않았다. ”.

“군 공인(公認)의 집이었으나, 창기옥에 발을 들여놓는 일 같은 것은 병사의 경제상태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까웠다. ” “2년 계약에 월 30엔의 보수였다고 하니 중국인 창기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등의 증언을 보면, 이 시기에 중국 전지에서 중국인과 일본 여성을 위안

부로 사용해서 군이 위안소를 설치했거나, 기존의 위안소를 군 전용으로 공인하여 군인들이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

이러한 군위안소가 그 후 전쟁시에도 체계적으로 지속된 것 같지는 않다. 19 18 ~ 1922년

의 시베리아 출병시 , 7만 2 ,000명의 군인 중 중증의 성병 환자가 2 ,0 12명에 이르렀고 , 경증

환자까지 합하면 그 숫자의 5 ~6배에 달했을 것이라는 보고만이 있을 뿐11 ) , 이를 위해 군위

안소가 설립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1932년 초 상해사변시 병사들에 의한 강간사건이 다발하자 , 상해 파견군 참모총장 오카무

리( 岡村寧次 ) 중장은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군위안부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후에 오카무

라 중장은 위안부가 송출되어 온 후로 강간죄가 없어졌으므로 기쁘다고 회고하고 있다. 오

카무라가 위안부 요청을 , 동지( 同地)해군을 모방해서 했다고 한 것을 보면12 ) 해군위안소는

이보다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 오카베( 岡部) 대장도 1932년 초에 상해에 파견된 일

본 육해군은 군위안소를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4 ) 1932년 12월 상해의 일본총영사관은

해군위안소가 17개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이 숫자는 이미 위안소들의 개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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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수차례 거친 후의 통계라는 점을 명시해 , 해군위안소 설립이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

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15 ) 1935년과 1936년의 동 영사관 자료에도 해군위안소가 존재했음이

나타나 있다. 군위안소의 위안부들은 군인 이외의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고 , 작부들에

대한 건강진단이 육전대원 및 당관 경찰관리 입회하에 주 2회 전문의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

며, 해군측과 협조단속이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자료들은 군

외의 일반인이 영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6 )

한편 1933년 관동군의 평천(平泉) 주류(駐留)부대의 기록에는 , 군인들의 성병 예방을 위

해 예창기 ·작부에 대한 주 1회 이상의 검진 , 기루의 위생시설 및 군인들의 성병 예방지시

등에 관한 자세하고 엄격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7 ) 이 위안소들은 군대가 설치하거나

군 전용의 위안소로 세워졌다고 보기는 힘드나, 군인을 상대하는 예창기 ·작부를 군이 적극

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 군위안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곳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37년 말 군위안소 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기 전의 시기까지 이렇게 군위안소의 흔적은

곳곳에 조금씩 묻어 있다. 이러한 제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 러일전쟁시 , 중국의 일본군 주둔지역에 일본군은 군인 전용의 위안

소를 설치했다.

둘째 , 그러나 그 후 군위안소 설립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었다가 상해에서 1932년 일본 육해군이 설치한 군위안소를 볼 수 있다. 셋째 , 상해 지역

에서 볼 수 있는 대로 , 일본군이 진출한 처음 시기에는 군이 일본 본토 지방정부에 위안부

조달을 의뢰해서 위안소를 설립하기 시작했으나, 이후 일반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

다.

4 . 군위안소 정책의 본격적인 수립과 시행 : 19 37 년 말 이후

분산적으로 지역에 따라 시행되던 군위안소 설립이, 육군이 주도하여 하나의 정책으로서

본격적으로 일본군 전체에 체계적으로 시행된 것은 1937년 말경부터로 추정된다. 이때부터

위안소의 설치 , 경영 , 위안부의 모집 , 수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고 , 여기에 내무성 , 외무성 등 일본의 정부기관들과,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도 적극 협력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보다도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이다. 일본은 1937년 7

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시작했고 , 같은 해 12월에는 남경을 점령했다. 중일전쟁은

예상외로 확대, 장기화되었고 , 일본은 본격적인 전쟁체제로 돌입하여 , 국내와 식민지에서

산업구조를 전쟁수행을 위해 재편하고 물자와 인력에 대한 총동원의 구조를 정비해갔다.

1) 일본군과 육군성의 군위안소 정책

1937년 말부터의 군위안소에 관한 명확한 기록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 시기 이후 종

전까지 일본군의 위안소 정책의 전개과정은 다음의 몇 시기를 기점으로 육군성이 더욱 깊숙

히 체계적으로 지휘한 양상을 보여준다.

( 1) 각 파견군에서 설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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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12월 중지나( 中支那) 방면군은 군위안소 설치를 지시했다. 참모 제2과가 안을 만

들어서 참모인 조소(長勇) 중좌에게 남경에서의 군위안소를 설치를 의뢰했던 것이다. 같은

시기에 제10군 참모는 헌병을 지휘해서 호주(湖洲) 에 군위안소를 설치했다. 18 ) 이것이 육군

성 중앙으로부터의 지시인지 , 또는 방면군이나 파견군 등 , 군 수준에서의 결정인지 , 이 단

계에서는 확실치 않다.

(2 ) 육군성이 직접 지시

1938년 3월부터는 육군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시사항에 관한 기록이 자주 나타났다.

1938년 3월 ,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에서 북지(北支) 방면군 및 중지( 中支) 파견군 참모장에

게 “위안부 모집은 파견군에서 통제하여 인물 선정을 주도 적절하게 하고 헌병과 경찰 당

국과의 연계를 밀접히 할 것”을 지시했다. 19 ) 1938년 4월 남경에서 열린 육군성, 해군성 ,

외무성 3성 관계자 회의의 결정사항에는 육해군에 전속된 위안소는 육해군이 직접 경영 , 감

독하므로 영사관은 관여할 바 없다고 되어 있고20 ) , 같은 해 7월에 주상해 총영사는 이를

다시 확인했다. 2 1 ) 이는 육군성과 해군성이 위안소의 직접적인 지휘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1938년 5월 일본 교육총감부에서 편찬한 「전시복무제요(戰詩服務提要) 에서는 “성병에

대한 적극적 예방법을 강구하고 위안소 위생시설을 완비함과 동시에, 군이 지정한 이외의

매춘부 및 지역의 사람들과의 접촉은 엄격히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2 ) 1939년 4월 육군

성 의무국 「과장회보」에서 제2 1군의 마쓰무라(松村) 군의(軍醫)부장은 “성병 예방을 위

해 군인 100명당 1명꼴로 위안부를 수입한다. … 치료비용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검진은

주2회”라고 보고했다.2 3 ) 1940년 9월에도 육군성은 군위안소 관계를 중앙통제하고 있었다

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육군성 중앙에서의 통제가 이루어진 시기에도 방면군 , 군 및 대대, 연대 등의 수

준에서 군위안소 설치 , 위안소 규정 제정, 위안소 업무상황 보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1938년 6월에 북지나 방면군 참모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성적 위안 설비를 정비하

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으며2 5 ) 연대본부에서 각 대장에게 위안소에 관해 구두로 지시한다

는 기록26 ) 등 , 군위안소에 각 수준의 군이 다각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

수의 군 문서가 있다. 이들 각 군부대가 결국 육군성 중앙의 통제와 지휘를 받았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3 ) 육군성이 군위안소 미리 계획

194 1년부터 7월경부터 육군성이 일본군 주둔지에 군위안소 설치를 미리 계획한 기록이 발

견된다. 194 1년 일본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 대해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 육군

성은 일본군 주둔지에 군위안소를 설치할 것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

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 이러한 계획에 바탕을 두고 실제로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은 군인이 주둔할 경우 시간을 끌지 않고 지체없이 군위안소를 설치했다.27 )

194 1년 7월의 「후카다(深田) 군의소좌 난인(蘭印) 위생상황 시찰 보고」에는 난인작전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로서 , 엄중한 검진하에 위안소를 설치할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

다. 28 )

한편 같은 시기에 관동군에서 대규모 군위안소 설치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엄청난 수의

조선인 여성을 군위안부로 연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군은

이미 소련의 극동 군비증강에 대응하여 육군의 대대적인 증강을 추진해왔고 , 194 1년 7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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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관동군특종연습(관특연)을 실시했다. 이때 병참을 담당한 관동군 참모 하라(原善西郞)

중좌는 중일전쟁 경험에서 산출하여 군위안부 2만여 명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 조선총독부

에 의뢰해 이를 징집하려 했으나, 실적은 8 ,000명에 그쳤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

본의 단체 종군위안부 110번 에 보고한 경험자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조

선에서 여성들은 군위안부로 사역 당할 것을 알지 못한 채 관동군 전시특별정신대 라는 이

름으로 연행되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 29 ) 이 사실은 공문서의 기록에도 남겨지지 않은 채 ,

증언으로 가까스로 이어져 알려졌다.

194 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일어났고 일본군은 남방, 남양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갔다. 육

군성은 군인들의 성병 예방을 위한 위안소 시설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30 )

이 시기에 중국에도 군위안소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홍콩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인도네

시아, 필리핀 등지에 위안소가 속속 설립되었다. 1942년 3월 12일에 대만군 사령관은 육군

대신에게 남방총군으로부터 보르네오행 위안토인( 土人) 50명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헌병이 조사 선정한 경영자 3명을 도항하도록 했으니 인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 육군성은 16

일에 이를 인가했다는 기록3 1) 이 있으며 그 후 6월 육군성은 대만군 참모장에게 소수의 인

원 보충교대는 적절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32 ) 이러한 자료들은 육군성이 위안부 도항까지

총체적 지휘를 했음을 보여준다.

(4 ) 육군성의 총체적 기획

남방과 남양의 각 지역에 일본의 점령지가 확대되고 있던 1942년 9월 . 육군성에서는 보다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본군 주둔지 전체에 군위안소 설치안을 내놓고 있다. 1942년 9월

3일 『과장회보』에서 육군성 인사국 은상과장은 장교 이하의 위안소 시설을 북지 100 , 중

지 140 , 남지40 , 남방100 , 남해10 , 화태(樺太) 10 , 도합 400개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발언했

다. 33 ) 육군성은 또한 각 군위안소를 위해 체계적으로 콘돔을 보내고34 ) ,위안부 수입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 35 )

이렇게 육군성에서 군위안소의 구체적인 설치에 대한 전체상을 가지고 통제하는 가운데에

도 , 점령지 각 지역에서는 각 수준의 군대조직에서 위안소에 대한 지휘 , 감독을 적극 수행

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파견군 총사령부에서 콘돔의 지급 문제를 통제했고
3 6 ) ,필

리핀에서 군정감부가 군위안소 지휘 감독을 관장하고37 ) , 미얀마 만달레이에서는 주둔 사령

관이38 ) 말레이시아에서는 군정감이 위안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관장하고39 ) , 네덜란드령 인

도네시아에서는 민정부장관이 위안소를 시설 설치 감독을 책임졌다. 40 )

1944년 5월부터 1945년 2월에 걸쳐서 오키나와에 남지구 사령부 , 사단 대대 및 중대 수준

에서 군이 직접 위안소를 건축하는 상황을 보이고 , 기타 제반 위안소문제에 대해 논의한 기

록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4 1)

이러한 자료들에서 일본군의 군위안소 정책은 점점 체계화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향

으로 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 일본의 타 정부기관 참여

일본 정부기관 가운데 육군성 외에 군위안소에 깊이 개입한 가관은 외무성과 내무성이다.

군위안소가 기본적으로 해외의 일본군 주둔지에 세워진 것이므로 , 영사관 등 해외의 일본인

을 관리하는 외무성의 부처가 위안소 관리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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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안소 자체는 군의 책임하에 놓여 있었지만, 위안부나 위안소 경영자들의 출입국을 관리

하는 일은 외무성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1940년 9월 대만총독부 외사부장은 외무성

아미리가(亞米利加 )국 제3과장에게 , 도항자는 도중사유증명서가 필요하겠지만, 위안소 종업

원의 도항은 시급하므로 특별히 허가하도록 했으니 양지하라는 통보를 하고 있다. 4 2 ) 이 밖

에 영사관에서 외무대신에게 여자들의 입국에 대해 보고하거나, 영사관에서 일본인 및 조선

인 , 대만인들의 직업, 특히 위안소 경영자 및 위안부 상황이나 위안소 관계를 조사 ·보고하

는 등 , 군위안소에 직간접으로 외무성이 개입한 사실을 볼 수 있다.

내무성의 개입도 주로 위안부 및 경영자들의 출국 관계에서 나타난다. 1938년 2월 내무성

경보국장은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자의 도항은 현지의 실정으로 볼 때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고 , 이들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당분간 묵인하기로 하며, 부녀자들의 모집

주선 상황을 잘 단속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43 ) 1940년의 자료에서도 내무성은 특수부녀의

도항 목적을 “정주(定住)하기 위해”라고 기재하라고 조치했던 것을 보여준다. 44 )

3 ) 조선총독부 , 대만총독부의 협조

그 비중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군위안부의 대다

수가 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당시 조선에서 출국하려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자격은 입국 지역에서 확실한 직업을 보

장하는 증거가 있어야 했고 ,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했다. 45 ) 1920년대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출국 허가제도는 점차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 1938년 이후 인력동원정책이 극

심하게 시행되면서 더욱 엄격해졌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개입 없이 조선인 여성의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조선총독부 관계 자료들은 1938년 초부터 중국으로의 위안부 및 위안소 관계자들의 도항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6 ) 앞서 194 1년 7월 관동군이 조선총독부의 도움

을 받아 8 ,000명의 위안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1942년에도 조선총독부 경무

국장이 일본 척무성(拓務省 ) 조선부장과 각 도 경찰부장 및 재중 각 파견원에게 예창기를

포함한 직업별 도항 상황을 보고하는 자료가 있다. 47 )

한국인 전 위안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 반장, 면장, 면사무소 직원 등 , 총독부 관리

들이 위안부 동원에 관여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4년 12월 현재 , 한국 보

건복지부에 신고한 전 위안부들 중에서 , 주 동원자를 밝힌 157명 중 5 1명(32 .4%) 이 경찰 또

는 관리에 의해 연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조선총독부가 학교를 이용하거나 또는 관청 자체가 나서서 모집한 근로정신대원의 적지

않은 부분이 군위안부로 보내졌다는 인식이 당시를 산 한국인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다. 최

근 실제로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군위안부로 착취당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나오고 있어

서 이 점에 대한 연구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 군위안소

정책에 조선총독부의 개입은 절대적인 것이 되므로 , 주의를 요한다.

대만총독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자료도 눈에 띈다. 대만총독부의 역할도 대체로 도항과 관

련된 것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남양 방면에 위안소를 개설할 위안소업자의 처우에 관한 사

항이 많다. 4 8 ) 앞서 언급한 대만군 사령관의 보르네오행 위안소업자에 관한 보고사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만에서 남양 방면으로의 도항을 책임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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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군위안소의 설립과 경영 형태

앞서 논의한 대로 초기의 다소 산발적인 군위안소의 시작 단계로부터 1937년말 이후 일본

군과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군위안소는 일정한 성격을 띤 것으로 안정되었다. 군의

위안소 정책의 형성과정과 점령지에의 정책과정에 따라 위안소 설립과 경영 형태도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

1) 군위안소의 성격

일정한 체계를 갖추면서 군위안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 군위안소는 극히 드문 예외49 ) 를 제외하고는 , 기존의 공창제도에 따른 유곽과는 별도

의 체계로 군인들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 따라서 군위안소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과 군속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군인들은 군위안소 외의 다른 위안소

를 이용할 수 없었다. 셋째 , 군위안부는 군이 정한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았

다. 넷째 , 위안부의 이동을 포함한 위안소의 제반 상황은 군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 놓여 있

었다.

2 ) 군위안소의 설립과 경영

위와 같은 공통된 성격의 군위안소는 그 설치와 경영에서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이기도 했

다. 군이 직접 설치하고 경영한 경우 , 군이 설치했으나 민간에게 경영을 위탁한 경우 , 군이

위탁하여 민간이 설치 경영하고 군이 이를 허가 감독한 경우 , 기존의 사창을 군위안소로 편

입한 경우 , 위안소가 설립되지 못한 오지의 주둔지에 위안부만을 파견하는 경우 등 , 그 형

태는 무수히 많다. 대체로 군이 직접 설립 경영한 경우와 민간에게 보다 의존한 경우로 양

극화해본다면, 군위안소 정책의 형성과 점령지 정착의 과정에 따라 대체로 하나의 흐름을

잡아볼 수 있다.

( 1) 시작단계: 군에서 직접 설립 경영

처음 중국에서 군위안소가 설립되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대부분 군에서 직접 설립 경영하

는 형태가 나타났다. 1938년 1월의 한 보고는 “위안설비는 병참에서 경영하는 것과 군 직

부대가 경영하는 두 곳이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5 0 ) 같은 해 3월의 상주( 常州) 주둔지 내

무규정의 “위안소 설비를…에 마련하고…유곽 주인은 …”의 내용은 경영은 민간이 했지

만, 설립은 군이 했다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5 1) 앞서 인용한 1938년 4월의 남경총영사관 자

료에서도 , 육해군에 전속된 위안소는 육해군이 직접 경영 감독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

기에도 위안부 모집은 민간에 위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은 위안부를 모집하는 사람들

의 인선에 유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52 ) 초기의 위안부 모집은 주로 일본과 조선에서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4 ) 중국인이 다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으나55 ) , 중국인 동원은 어디까

지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39년 4월의 일본군 자료에서는

제일선에서 위안소 설치가 곤란하여 “현지에 있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록하

고 있다.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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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간의 대대적 진출

군이 체계적으로 개입한 초기의 짧은 시기를 지난 후 , 곧 민간의 대대적인 진출이 이루어

졌다. 대체로 1939년 말경부터 위안소 개설을 희망하는 자, 위안소 개설 신청 등에 관한 기

록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한다. 57 ) 이러한 상황은 1940년대에 들어 지속되었다. 중국에서 처

음에 군이 직접 설립을 시작한 것에 비해 , 남양, 남방 등지에서는 중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처음부터 민간이 위안소를 설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군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위안소를 경영한 경우가 많고58 ) , 이러한 경우에도 군이 건물을 대여한다든가 , 여러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위안부 모집은 대체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군위안소가 크게 확장되었던 시기였으므로 , 이 시기에 대체로 민간이 위안소 개설에 다수

참가했으나, 그러한 중에 예외적인 위안소 형태도 적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194 1년 7월 관

동군이 대규모로 위안부를 동원하여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 , 군위안소가 설립되지 않은 곳에

군의 명령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위안부 또는 위안소 전체를 출장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59 )

(3 ) 후기: 다시 군의 직접 설립

1943년 후반경에는 군이 다시 직접 위안소 설립에 나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42년 후

반의 네덜란드형 인도네시아60 ) 1944년 오키나와의 경우가 특히 명백하게 군의 위안소 설립

상황을 보여준다. 6 1)

이러한 군의 직접적인 위안소 설립은 군의 개입이 체계화된 이유도 있겠지만, 점차 물자

및 인력 동원이 힘들어지면서 , 민간에 맡겨 위안소를 만드는 일이 힘들게 된 때문으로 보인

다. 위안부 동원이 더욱더 강제성을 띠게 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위안부 강제동원이

조선에서 뿐 아니라, 점령 현지에서도 광범하게 이루어진 때 또한 이 시기이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여성이 동원된 것과 필리핀 여성이 동원된 것이 대부분 이 시기의 일이다.6 2 )

(4 ) 패전 직전의 시기: 혼란

패전을 앞두고 군위안소는 지역에 따라 다른 혼란 된 모습을 보인다. 오키나와에서는 지

속적으로 군이 설립하고 있던 데 비해 , 남아시아에서는 조선으로부터 위안부의 수송이 어려

워지면서 현지의 위안업자에게 위안부 모집을 비롯한 군위안소 제반 업무를 의존하는 경우

를 나타냈다.6 3 )

6 . 맺음말

주로 일본군 문서와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군위안소 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

펴보았다. 1905년부터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1932년경부터 일본군 점령지에 설립되기 시작

한 일본군 위안소는 1937년 말에 질적인 전환을 맞아 종전시까지 지속되었다. 점령지의 확

대와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위안부 수요가 많아지면서 , 일본군 및 육군성의 체계적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것은 파견군 수준에서의 지시로부터 육군성의 직접 지시로 , 나아가서 육군성

총체적 기획으로까지 그 체계화의 수준이 높아갔다. 일본군과 육군성 외에도 , 외무성, 내무

성 등 타 정부기관 및 조선 총독부 , 대만총독부 등이 군위안소 정책 수행에 협력했다.

군위안소는 지역에 따라 점령 초기냐 후기냐의 시기에 따라,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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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경영 등에서 성격의 차이가 드러났지만, 대체로 시작 단계에는 군이나 정부의 중앙에 의

뢰하거나, 군이 직접 설립 경영하는 비중이 높았다가, 곧 민간의 대대적인 진출이 이루어졌

다. 후기에 오면 다시 군의 직접 개입의 정도가 높아졌다가, 전쟁 말기에는 매우 혼란된 모

습을 보이는 변화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초기 군이 주도한 시기에는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가 사용되었으나, 민간의 대대적인 진출과 함께 조선인 위안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연행되었다. 사기와 인신매매를 통한 위안부 모집이 이루어졌던 시기인 것이다. 후기

에 다시 군의 개입이 강해진 시기에는 현지의 여성들이 다수 도입되고 조선에서의 연행에

강제성과 폭력성이 더해졌다고 보여진다. 말기의 혼란 속에서 조선에서 위안부를 수송하는

일이 곤란해지면서 현지 여성의 사용이 더욱 증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리는 제한된 자료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 앞으로 더욱 많은 자료의 발굴에 의해

확실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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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吉見義明 , 「日本占領下蘭鈴東イン ドにおけゐオランダ人女性に對强制賣春に關すゐォラ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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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政府調査報告」 , 日本の戰爭責任資料センタ , 『季刊 戰爭責任硏究』第4號 , 1994 夏

季號 49~53쪽

6 1)요새건축근무 제6중대(要塞建築勤務 第6 中隊) , 「진중일지( 陣中日誌)」 , 1944 .5~6

62 ) 이 시기에 조선에서는 군위안부 모집광고가 『매일신보』와 『한성신문』에 한두 번씩 등

장했다. 민간이 모집주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모집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보

다 이른 1942년 3월 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모집광고도 모집주는 민간인의 이름으로 되

어 있었으나, 사실상 군이 한 것이라는 사실을 林博史는 밝힌 바 있다. (林博史 , 「シン

ガポ ルの日本軍慰安所」 , 日本の戰爭責任資料センタ , 『季刊 戰爭責任硏究』第4號 ,

1994 夏季號 34~35쪽)

63 )林博史 , 앞의 글 , 42쪽 ; 吉見義明 , 앞의 글 , 54쪽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

테오 반 보벤 (The o v a n Bov e n ) *

이 글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3년 발간한 「정신대자료집 Ⅳ」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편집자

1 . 희생자의 관점

국제적 ,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고통은 종종 무시되는 것 같다. 많

은 사회가 , 또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희생자들의 고통을 주변적인 문제로 축소해왔다. 그들

은 관련된 문제들을 다소 당황스럽고 불편한 것으로 여긴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마 의아

해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역사와 경험은 우리에게

일정 정도 설명을 제공해준다. 국제적 차원에서 , 희생자들의 고통은 종종 국제적 관계를 복

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주로 국내적인 것이므로 국가적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체로 과거에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많은 사회가 자신의 국민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가

해진 불의와 악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회에서 과거와

맞붙는 것은 분열을 초래하고 ,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 집단, 특히 정치적 지도자, 군대

등을 적대케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에 행해진 잘못에 대한 배상

이 사회의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와 국제관계에서 인권의 침해는

너무도 큰 것이어서 그 문제를 다룰 법적 , 물질적 수단이 부족하거나 혹은 전혀 부적절한

경우들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기관, 정치조직 , 그리고 개인들은 종종 과거에 잘

못이 행해졌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대한 인권침

해의 희생자들은 많은 장애들을 직면한다. 이러한 장애들은 그 본질에 있어 정치 , 문화 , 사

회 , 경제 , 심리적인 것이며 때로는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다른 한편 때로는 희생자의 관점이 수십 년 동안의 무시와 침묵의 시간 끝에 주목을 끌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희생자의 고통은 민간단체들과 다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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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집단들에 의해 주장되어졌다. 실제로 UN인권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

의 승인하에 특별 보고관(s pec ia l Rappor t eur ) 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

다. 즉 인권과 자유 침해 희생자들의 배상 , 회복에의 권리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으로 이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

여 관련된 기존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조직의 결정과 견해들을 고려한다. 이 글에서 나는

이들 각각을 살펴볼 것이다.

인권 , 범죄방지 , 범죄재판 , 인도주의적 법규와 관련된 국제규약(2부)

몇몇 국제인권기구의 관련결정과 견해(3부)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에의 권리와 관련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은

문제(4부)

원칙과 방향의 정립(5부)

2 . 관련된 국제규약

A .국제인권규약 (세계적 , 지역적 인권기구 )

세계적 , 지역적 인권기구들은 모두 개인에게 가해진 인권침해의 행위에 대해 모든 개인이

적절한 국가사법재판소에 의해 효과적인 구제 의 권리를 가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

러한 규정은 「세계인권선언」의 조항 8에도 포함되어 있다.

효과적인 구제 의 개념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2조(3 ) (a )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폐지선언」의 6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몇몇 인권기구들은 더 구체적으로

법에 따라 배상 받을 권리 ( 미국 인권협약 10조) , 혹은 적절한 배상에의 권리 (인권과 민

중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정)2 1조(2 ) 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배상에의 권리를 강제할 수 있는 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시민권과 정

치적 권리에 대한 규제규약」의 9조(5 )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규약」의

5조(5 )이다.

이와 비슷하게 「고문 및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 , 비인격적 대우나 처벌 금지규약」은 고문

의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할 것과 “가능한 한 충분한 회복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공정

하고 적절한 배상에의 권리를 강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B . 범죄방지와 범죄재판에 관한 규범

범죄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 보조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들이 「범

죄희생자와 권력남용에 대한 기본적 정의 원칙 선언」( 1985년 11월 29일의 총회결의안

40/ 34 )에 포함되어있다. 이 선언은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1)희생자들은 그들이 당한 해악에 대해 즉각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 배상을 요구함에 있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3 ) 범죄자나 제3자들은 희생자나 그들의 가족 혹은 부양가족들에게 공정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한 배상은 재산의 반환 , 혹은 손해나 분실에 대한 재정적 지급 , 희생의 결

과로써 초래된 비용에 대한 지급 , 서비스의 제공과 권리의 회복을 포함해야 한다.

4 ) 배상이 범죄자나 다른 원천으로부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 때는 국가가 재정적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희생자들은 필요한 물질적 , 의료적 , 심리적, 사회적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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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은 또한 정부가 범죄사건에서 여타 형벌에 덧붙여 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정부의 관행 , 규제 ,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9 ) .

C . 국제적 인도주의 법규

「지상전(地上戰 )의 법과 관습에 대한 헤이그 협약」3조는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협약 당

사자가 배상을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차 헤이그 협약」의 조항 4 1도 개인들에 의

한 휴전조항의 위반 시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정 4개안」도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행위의 경

우 “어떠한 고위의 협약당사자도 그 자신이나 다른 고위의 협약 당사자가 초래한 책임으로

부터 자신들을 면제할 수 없다. ”즉 “의도적인 살인이나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취급 - 신

체와 건강에 고의로 막대한 고통과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생체실험을 포함하여 - 그리고 군

사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며 불법적이고 마구잡이로 행해진 재산의 몰수와 파괴 등

의 경우”와 같은 심각한 위반행위의 경우이다.

「전쟁포로의 처리에 관한 제네바 협정」68조는 전쟁포로의 배상요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전시(戰時)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55조는 점령권력이 “어떠

한 징발된 물자에 대해서도 공정한 가치가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의정서 Ⅰ」(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정」추가의정서이며, 「국제 군사갈등의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은 9 1조에서 협약이나 이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한 측은

“배상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 국제인권기구의 관련결정 및 견해

A . 인권위원회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의 임의 의정서」하에서 , 인권위원회는 협약에

제시된 어떠한 권리든지 국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임의 의정서의 넷째 문단, 조항 5에 견해 로써 나

타나 있다. 위원회가 협약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정에 대한 침해를 발견한 후에는 국가

측에 침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배상의 근거는 협약

의 셋째문단, 조항 2인데 이에 따르면 각 국가 측은 협약에 규정된 바대로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배상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규정은 협약의 다섯째 문단, 조항 9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체포나 억류의 희생

자인 사람은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섯째 문단, 조

항 14는 오심의 결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규약을 검토해 볼 때 희생자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 적절한 배상 , 유사한 침

해의 재발방지에 목적을 둔 배상과 위원회의 견해에 의해 요청된 배상과 관련하여 관련국가

들에 의한 사후검토의 문제 사이에는 명확한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리나 자유를 침해받은 사람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국가 측에 있음

(규약의 셋째 문단. 조항2 ) 에 관하여 위원회는 국가가 침해를 배상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요청되는 배상의 구체적인 종류를 침해의 성격

과 희생자들의 상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권위원회는 국가 측이 다음의 의

무 하에 있음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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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상을 조사할 것

2 )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 책임자로 판명된 사람들을 재판할 것

4 ) 희생자들에게 규약의 규정과 보장에 따른 취급을 할 것

5 ) 희생자들에게 의료적 조치를 제공할 것

6 ) 희생자들과 그( 녀)의 가족에게 배상을 지급할 것

배상의 지급할 의무와 관련하여 ,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 희생자(실종자) 또는 그 가족에게 그가 겪은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배상

2 ) 남편에게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 배상

3 )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

4 ) 고통을 초래한 잘못에 대한 배상

5 ) 희생자가 비인간적인 취급으로 인하여 겪은 신체적 , 정신적 상처와 고통에 대한 배상

6 ) 유족에 대한 배상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관찰이 가능하다. 첫째는 위원회의 관점에서 볼 때 배상의 양이

나 성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신체적 상처나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나 손상도 포함된다

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종의 경우에 위원회가 가족 성원들 자신이 겪은 고통

과 괴로움 때문에 그들이 배상을 받는다고 보는 것인지 , 아니면 가족 성원들은 그 희생자가

당사자에게 가해진 상처 때문에 배상을 받는다고 보는 것인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다.

배상의 방지적 측면은 인권위원회가 국가로 하여금 “유사한 침해가 미래에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를 취하도록”빈번히 요청하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

원회는 규약의 규정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생명에의 권리와 관련하

여 위원회는 예방적 조처로 관련 국가가 법률을 개정하여 그 권리를 마땅히 보호하도록 촉

구한다.

B . 미대륙간 ( 美大 陸 間 ) 인권법정 (The In t e r- Ame r ic a n Cou r t o f Huma n R igh t s )

「미대륙간 인권법정」은 혼두라스에서의 무력안보대에 기인한 실종과 관련한 몇몇 사건들

을 다루었다. 사건의 막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 Ve las ques rod r iguez 사건에 대한 법정의

판결에 특별히 언급하겠다.

「미대륙간 법정」은 「미국인권규약」의 제1조에 포함된 의무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즉 규약에 공인된 자유와 권리를 그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행사

하도록 국가 측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의

무의 결과로서 , 국가는 규약에 공인된 권리의 어떠한 침해라도 방지 , 조사, 처벌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시도하고 , 침해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장된

대로의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 동일한 맥락에서 ,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국

가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관할권 내에서 행해진 침해에 대해 진

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며, 책임자를 규명하고 , 적절한 처벌을

가하며, 희생자에게 확실히 배상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

이와 같은 「법정」의 접근 방식은 인권위원회의 접근과 매우 유사한데 논의된 대로 방지

의 의무와 회복의 의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방지적 조치가 마땅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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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갖고 강조되는데, 이는 한 되의 방지가 한 말의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법정」이 언급하고 있는 배상의 수단들 중에 범해진 침해의 조사와 죄인의 처벌, 적절한

배상의 지급 등이 차례로 언급되어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상은 사회

전체 , 책임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해 완전한 정의가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배상의 조치

들은 정의실현 정책의 부분을 형성한다.

4 . 중대한 인권침해 희생자에 대한 배상의 권리와 관련한 비처벌의 문제

중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의 권리에 관한 어떠한 연구라도 범

죄자가 처벌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희생자와 그의 가족 , 부양가족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지급하는데 실패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에 대해 그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법이 허가하거나, 사실상의

비처벌이 횡행하는 많은 경우 , 희생자들은 배상을 요구하고 받는 것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차

단된다. 사실상 , 일단 국가 당국이 진상을 조사하여 범죄의 책임을 지우는데, 실패하면, 희

생자나 그들의 친지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얻기 위하여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시

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인권규약을 맺은 국가가 이러한 인권규약상의 의무를 따르도록 조처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법적 기구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취해질 조치들을 통일성 있고 일괄되게 규정해 놓았

다. 이 통일되고 일관된 행동규범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재판 ,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 특별히 「미대륙간 인권법정」의 주목할 만한 결정인 Ve las ques Roadr iguez 사건은 예의

통일되고 일관된 방침을 재확인시켜준다. 「미대륙간 인권위원회」는 이 판결에 상당히 의존

하여 우루과이 1986년 사면법이 군부통치기간 중 인권을 침해한 공직자들에게 사면을 내린

것은 「미국 인권 규약」의 1조 , 8조 , 25조에 위배된다고 8명의 청원자들의 사례에서 결론

지었다. 「미대륙간위원회」는 199 1년 10월 4일자 보고서에서 해당국가가 사면법을 채택, 적

용함으로써 과거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수립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 조사도 수행하지 않았

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는 Ve las ques Roadr iguez 사건에 대한 「법정」의 다음과 같

은 견해를 재차 반복하였다. 즉 , 국가가 조사하지 않거나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침해가 처벌되지 않고 희생자는 배상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국가가 관련 권리의 충

분하고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기로 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대륙간 위원회」는 정부

가 청원자들에게 그들의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 공정한 배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결

론을 내렸다.

또한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UN실무그룹」이 비처벌에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

을 취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실종의 현상에 기여하는 유

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비처벌일 것이라고 적고 있다.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간에 인

권침해의 범죄자들은 법정에 불려 서지 않는 한 , 더더욱 무책임해진다. 「실무그룹」은 더

나아가, 비처벌은 또한 희생자들로 하여금 자구적 상호 도움의 형태에 의존케 하며 법에 의

하지 않고 멋대로 제재를 가하도록 해 , 이것이 다시 폭력의 악순환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비처벌이 만연하는 사회적 , 정치적 분위기에서는 중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의 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의 권리는 환상이 되기 쉽다. 정의로운 제도에서는 희생자의

권리를 고려한다면서 동시에 범죄자들의 중대한 과오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력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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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 , 문화적 , 심리적 성격을 갖는 많은 장애

들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사한 요인

들이 비처벌과 관련하여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 비처벌과 배상- 에 대해 국가공동체

는 정치적 편리(불편)와 존재이유( r a ison d ' e t a t )에도 불구하고 국제법률기구에 의하여 확

증된 상당히 명확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였다. 국제법률기구에 의한 이러한 결정이 준수되

도록 계속 주장하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우리의 의무이다.

5 . 원칙과 방향의 정립

나의 확고한 희망과 바램은 UN이 중대한 인권침해 희생자들이 가지는 배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에 근거하여 일련의 원칙과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채택되는 그

러한 원칙과 방향은 희생자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줄 것이며 그들이 배상의 요구를 제시할

때마다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UN은 1990년대 즉 10년의 틀 내에서 채택된다면 가장 적절

할 것이다. 지금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원칙과 방향의 충분한 윤곽을 제시할 때가 아니지

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중요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한 몇몇 규정들을 언급하겠다.

행위자와 책임의 수준

원칙의 문제로서 국가는 인권침해를 배상하고 희생자들의 배상 받을 권리를 실현하게 할

책임을 갖는다. 국가들은 국제적 , 지역적 , 국가적 인권규범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 따

라서 모든 정부는 중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법, 제도 , 정책

등을 갖춰야 한다.

UN과 세계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다른 정부간 조직들은 적절한 고려와 국가적 수준에서의

배상의 수행을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침해의 형태

어떠한 인권의 침해도 희생자 측에 배상 받을 권리를 부여하지만, 현재의 목적으로서는

인 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라는 개념은 적어도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

로 이 해된다. 즉 대량학살, 노예제 및 노예제와 유사한 처사, 즉결 혹은 임의의 처형 ,

고문 , 실종 , 임의적이고 장기적인 억류 , 조직적인 차별.

희생자

배상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원칙은 중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희생자들의 필요와

요구이다. 국가적 ,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기

구들은 희생자의 관점을 생각하고 희생자들이 종종 그들에게 가해진 잘못 때문에 장기적

인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희생자의 개념을 정하기 위해서는 「범죄 희생자와 권력남용에 대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

언( 1985년 11월 29일의 총회결의안40/ 34 )」 ,특히 「선언」의 1,2문단의 다음의 구절들에

주목해야 한다. 희생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상처 , 감정적 고통 , 경제적 손실이나 기본권의 상당한 침해를 포

함하여 손해를 당한 사람. . . 희생자라는 용어는 또한 직접적인 희생자의 직계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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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과 고통 중에 있는 희생자를 돕거나 희생을 막기 위해 개입함에 있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배상의 형태

배상은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미래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수단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

서 배상은 적절하고 공정해야 한다.

배상의 형태로서 배상금은 현금 등으로 지불되어야 하거나 다른 종류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후자에는 건강 , 의료지원 , 고용 , 주택, 교육 , 토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 배상은 적절한 상황이나 경우에 있어서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무시된 사람

들과 집단들의 본질적인 욕구를 긍정적인 행위로써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의 상당한 재

배분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이 범주는 배상의 가치가 화폐로 표현되는 그러한 배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비화폐적인 배상은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 , 평화의 대의에 봉사한다. 그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1)진실을 충분히 공적으로 규명하고 사실들을 확증할 것 .

2 ) 범해진 침해의 책임을 공적으로 인정할 것

3 )책임자로 판명된 사람들을 재판할 것

4 )희생자와 그들의 친척, 친구 , 증언자들을 보호할 것

5 )기념물을 건립하고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

6 )희생자들의 사후복지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희생자를 돕기 위한 인원을 양성할 것

7 ) 다음과 같은 조치들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할 것

·안보군대를 특히 민간의 권한 하에 둠으로써 면밀히 통제할 것

·군사재판의 권한을 제한할 것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할 것

·법률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억류 등록제도를 개선할 것

·안보군대와 법 집행 공직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할 것

절차와 기구

모든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 책임자를 재판하고 고통 당한 사람들이 배

상을 받도록 할 빚을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법적 체계는 그러한 문제들을 공정

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도 조사

를 계속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요구를 해결하는 절차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희생자들의 필요를 존중하고 공

정성과 정의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배상에 관련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인 법령에 구애받아서는 안된

다. 그들은 신속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아무도 배상에의 요구를 포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 국제적 센터나 기구의

설립은 인권의 보호에 유용한 측면을 부가할 것이다. 그러한 센터나 기구는 진실을 공적

으로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관련된 국가적 경험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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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법, 연구물 , 기타 다른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험을 교환하고 비교하며, 교훈을 얻으며

지식의 축적을 쌓도록 도와야 한다.

6 . 결론적 의견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한 배상은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권력남용과 범죄의 희

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행해진 손상과 불의를 인정함을 함축한다. 배상은 또한 진상이 규명

되고 , 책임이 명백히 설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배상은 보다 광범한 전략과 정치적 , 사회적,

범죄적 정의의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한 정의는 비처벌에 반대하며 국제인권기구에 의해 재

차 제시되었듯이, 진상조사와 범해진 범죄와 남용의 책임자들을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 동

시에 배상은 정의를 실현하고 고통을 초래한 과오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 방지적 전략과 정

책의 일부이다. 반복해서 국제인권기구는 배상의 방지적 측면과 방지할 의무와 배상할 의무

간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해 왔다. 중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목적의 정책을 고안하고 발전시

키는 것과 , 위로와 배상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그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발

생을 방지함으로써 , 사람들을 막대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더

욱 본질적이다.

주석

*네덜란드 림버그대학 국제법 교수 . UN인권소위원회 배상문제 특별보고관

일본 전쟁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 1 )

박 원 순 변호사 ,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글은 한겨레신문사에서 출판한 「법으로 본 역사 바로세우기 2 , 아직도 심판은 끝나

지 않았다. 」( 1995년)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편집자

1 .서론

최근 국내외 언론의 큰 주목을 끌었던 정신대 문제는 일본의 전쟁 책임에 관한 새로운 논

쟁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으로 인하여 단순히 정신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과 사

할린 동포 귀환 문제, 원폭피해자, 한국인 출신 B급 ·C급 전범 문제 등 해묵은 일본의 전후

책임 문제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 되어갔다. 특히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치 ·유지 ·운영

되었던 정신대 문제는 그 기괴함과 잔인한 비인도성으로 인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

서 널리 논의되거나 보고되어 일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에 족했다. 2 )

문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지 4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이 같은 역

사적인 상처가 다시 도지고 있는가 , 하는 것이다. 일본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재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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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경제의 뒷받침 위에 세계 정치무대에서

도 지도적인 국가로 발돋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대국으로서의 성장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잔학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피해국가

또는 국제사회로부터도 관심밖에 있었다.

그러나 기억의 저 너머로 사라진 듯이 보였던 일본의 잔혹 행위는 아직도 그 피해자였던

아시아인들의 가슴과 머리에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그들은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음이 드러

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72년 일본정부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30여만의 중국인들은 강

제노동 , 중국인들의 위안부 동원 , 의학용 실험 , 재산 파괴 등을 포함한 전쟁 중 일본이 저

지른 잔학행위에 대하여 2천억 달러를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의 전후배상을 요구하

는 비정부단체가 생겨났고 이들은 아키히토 일본 천황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3 )

“1990년 11월 한국에서 조직된 정대협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대규모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

제 규약에 일치하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일본 군부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책임의 인정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이다. ”4 )

사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거의 모든 국가가 일본 정부와 평화조약

또는 배상협정을 체결하여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는 배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5 ) 그러나 이와

같은 협정들은 당시 아시아를 휩쓸고 있던 군사독재 정권들에 의해 피해자들과 일반 국민들

의 의사를 무시한 채 체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청구 국가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이

실제 피해자 개인들에게 배당된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피해자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

상청구권을 정부가 일괄하여 포기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6 ) 독일

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희생자 개개인에게도 따로 보상을 마친 상태이

다.7 )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보상은커녕 수많은 잔혹행위에 대한 사실 자체를 시인하는 것조차 꺼

려왔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피해자들의 일본 국내 법정에 소송러시를 가져왔다. 1990년 8

월 사할린 잔류 한국인과 그 유족들이 손해 , 고통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동경지방

재판소에 제기한 이래 10여 건 이상의 집단소송이 줄을 이었다. 원폭 피해자 , 구인 ·군속 ,

강제징용자 , 제암리 사건의 유족 , 종군위안부 , B급 ·C급 전범수형자 등이 원고의 대열에 섰

다. 이러한 보상요구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인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 홍콩 ,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의 포로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8 )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만인 출

신 군인 ·군속들의 보상소송이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됨으로써 민사적인 보상청구

가 벽에 부닥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 )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전후보상 문제가 하나

를 열면 다 함께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판도라의 상자
10 )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쉽게 보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동안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는 주로 민사적인 보상청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아직 아

무도 그러한 보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일제의 잔학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문제를 제기한 적

이 없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는 독일의 나치전범에 대한 처리와 비교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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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나치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서구에

서의 처벌과정과 일제의 그것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일제의 범죄행위 역시 처벌에서

면제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의 발전은 다시는

그 같은 인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전기간 중 또는 그 이전에 벌어졌던 전쟁범죄

(Wa r Cr imes )와 비인도적 범죄(Cr imes aga ins t Human i t y )에 관한 철저한 색출과 처벌을 보

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아시아와 일본이 예외가 될 수 없

음은 물론이다. 아시아인의 인권이 차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정의의 여신은 두 얼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의 여신은 두 얼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

적은 바로 일본의 잔혹한 범죄를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일제의 잔혹행위가 처벌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률적 검토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은

시효의 문제이다. 대체로 많은 나라들이 모든 범죄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공소를

제한하는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가져온 위와 같은 범죄에 대

하여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 다행히 국제사회와 다수의 문명국가 사이에

는 시효라는 국내법적인 제한이 전쟁범죄와 비인도적인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 왔다. 이와 같이 국제 관습법으로서 정착해 온 시효 부적용 원칙 은 일본 헌법에

의해서도 수용되어 일본 역시 이 원칙의 법적인 구속하에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또 하나의

결론이다.

이와 같이 일제의 잔혹행위에 대한 현재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소추할 수 있겠는가 , 누가 이들을 기소하고 재판할 것인가 , 범인을 어떻게 송환

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겠는가 등의 의문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법이론적으로만 볼 때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결론에 따라 재판권

과 범인인도권을 갖는 한국정부가 과연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짙은 의구심이다.

2 .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처리에 관한 비교 고찰

가 . 나치전범 및 비인도적 범죄자 처벌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유럽의 여러 점령지에서 벌어졌던 나치의 잔혹행위에 대한 비난

과 처벌의 언명은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연합국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1) 그 가운

데 특히 1943년 11월 1일 발표되었던 모스크바 선언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장래 독일지역에 수립될 정부와 정전이 성립되는 때, 위에서 언급한 잔혹한 행위와 대량

학살, 그리고 처형에 책임이 있거나 관여한 독일 장교들과 나치 당원들은 독일의 지배로부

터 해방된 나라와 자유롭게 수립될 정부의 법률에 의해 처벌되도록 그들의 범죄가 행해진

나라로 송환될 것이다. 12 ) ”

이러한 언명에 따라 전후 뉘른베르크를 비롯한 독일지역과 연합국 또는 피해국의 여러 지

역에 침략과 잔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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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에서는 나치 정권의 중요 지도자 22명과 그들이 소속되어 있던 라이히 내각, 나

치당의 지휘부 , SS , SD, SA, 그리고 게슈타포 등의 조직이 평화에 관한 죄 , 전쟁범죄, 그리

고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세기적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뉘른베르크 재판에 이

어 유럽 전역에 걸쳐 진행된 나치전범들에 대한 재판은 1946년 10월경까지 1천1백8명가량의

기소로 이어진다. 13 )

이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아마 유럽이나 미국에서 매일같이 신

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이 멀다고 지금도 나치전범들에 대한 재판보도

들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14 ) 프랑스15 ) 등에서 나치시대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뉴질랜드16 ) 등 세계 곳곳에서 나치전범자들에 대한 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17 ) 영국18 ) 에서 최근 전쟁범죄에 관한 법률이 만들

어져 자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범들의 처벌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같이 계속

되고 있는 나치전범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은 결코 이 문제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현재의 역사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집요한 노력은 단순

히 보복적 또는 인과응보적인 목적보다는 다시는 이 같은 재앙이 인류사회에 내릴 수 없도

록 미래 세대에 교훈을 남긴다는 뜻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치전범 처단과정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연합국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

자신의 손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이다. 먼저 서독의 경우를 보자 . 서독 정부는

1945년 5월 8일부터 68년 1월 1일까지 7만7천44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 6천1백92명이 기소 , 선고를 받았다. 그 중에 열두 명이 사형 , 90명이 무기형, 5천9백75

명이 유기형 , 나머지 1백14명이 경미한 벌금형이었다. 19 ) 한편 동독에서도 경쟁적인 양상이

벌어졌다. 역시 1945년 5월 8일부터 64년 말까지 1만6천5백72명이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로

기소되어 1백18명이 사형 , 2백3 1명이 무기형, 5천88명이 유기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0 ) 독일

통일에 주요 강대국이 동의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전범 처벌에서 보듯이 독일이 주변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 왔고 또한 주변국들의 신뢰를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 일본과 아시아에서의 전범 및 비인도적 범죄의 처벌상황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벌인 잔혹행위는 독일 나치의 경우와 다를 바 없었다.

일본의 지배와 점령이 있는 곳에는 대량학살과 강간, 고문과 생체실험 , 강제노역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득하고 있던 연합국들은 극동지역에서 국제군사재판소의 설치 구상을 이미

1943년 12월 1일의 카이로 선언에서 내놓았다. 이러한 구상은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 선

언 , 45년 12월 26일의 모스크바 회의 등에 의해 거듭 확인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이 무

조건 항복 , 연합군이 진주하고 태평양 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령에 따라 극

동국제군사재판소( IMTFE)가 정식으로 설치되었다.2 1) 한때 대동아공영권 을 외치며 아시아

전역을 침략했던 군부 지도자 , 각료 등 26명이 이 법정에 섰다.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문을

연 지 6개월가량 지난 뒤였다. 흔히 동경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의

아시아판이라고 비유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재판은 여러 가지 점에서 현격한 차이를 지니

고 있다. 22 )

첫째, 뉘른베르크 재판과 그에 이은 유럽지역의 여러 재판과 달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점령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여러 조직들은 범죄조직으로 기소 당하지 않았다.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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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피고인들은 말하자면 개인 자격으로 피고인석에 선 것이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자행

되었던 일본의 전쟁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일이었다. 둘째, 당시 실질적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했던 최고의 전범 히로히토 천황이 기소되지 않았다. 23 ) 히틀러가 살아 있었다면 이처럼

무사할 수 있었겠는가 , 이것은 이미 동경재판을 비롯한 전범재판이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있

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동경재판이 준비, 진행되던 시기는 이미 초기 냉전으로 돌

입하던 때였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인 상황이 일본 전범재판의 축소로 귀결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24 )

동경재판 이후 필리핀 , 중국 ,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태평양 도서지방 등 일본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여러 지역에서 이른바 B급 ·C급 전범재판이 열렸다. 필리핀 정부는 1백69

명의 일본인 전범을 기소 , 재판했으며 중국의 국민당 정부 역시 1945년과 46년에 걸쳐 5백4

명의 일본인을 전범으로 재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인 전범재판이 미국을 비롯한 연

합국들에 의해 주도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일본의 침략과 점령으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이해는 철저하게 무시되

었다. 1945년과 46년 사이에 프랑스가 1백98명, 네덜란드가 9백69명, 영국이 8백11명, 그리

고 오스트레일리아가 6백44명의 일본인 전범을 재판했다. 25 ) 인도와 필리핀은 극동국제군사

재판소가 설치된 지 6개월여 지난 후에 그나마 그 재판소를 구성하는 국가로서 이름이나 낼

권리를 얻었지만, 가장 혹심한 시련을 당했던 한국은 그와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에 참여하

기는커녕 오히려 강제 징용 당하여 일본군의 군인 ·군속으로 배치되었던 다수의 한국인이 B

급 ·C급 전범으로 몰려 처형당하는 비극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다. 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인도네시아 바트비아 지역의 네덜란드인들의 위안소로 말미암아 상당수의 일본

군인이 처형되었는데26 )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추산되는 한국인 출신 종군위안부가 절망

의 구렁텅이에서 고통을 겪었건만 단 한 명의 일본인도 이 희대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책

임을 지지 않았다.

그 후 독일과 달리 일본은 자신의 손으로 전쟁 중 또는 그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단

한 건도 조사하거나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 이들을 계속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제도 마

련하지 않고 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법률들은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조항을 갖고 있

지 않다. … 시효제도는 전통적으로 모든 범죄에 관하여 인정되어 왔다. 일본 국내법의 견지

에서 보면, 시효제도를 철폐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27 )

전후 일본은 전쟁 중 또는 전쟁 전의 책임에 관하여 진실로 반성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추가로 전범자 색출이나 처벌

에 진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동경전범재판을 비롯한 연합국에 의한 전범재판의 불법성과 부당

성을 지적하는 데 열을 올렸던 것이다.2 8 )

이상과 같은 역사의 미청산이 오늘날 아시아 각지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과 분노에 찬 목

소리의 원천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보았듯이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에 관한 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추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철저한 유럽의 경우에서 한

발씩 더 나아가 , 일본의 경우는 이루지 못한 정의를 지금이라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가 첨

가된다. 더구나 금전에 의한 물질적 보상이 피해자와 일반인의 정의감을 만족시키는 데서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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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가 그 오랜 세월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처벌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이유

는 충분히 존재하게 되었다.

3 .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 의 분

석 검토

가 . 협약의 제정 배경

( 1)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논의

독일에서는 국내 형사법 체제에 따라 전범과 비인도적인 범죄를 기소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이 세계적으로 광범하게 일어났다. 1965년 무렵,

독일의 어떤 관리들은 당시 나치 관련자로서 신원과 범죄행위의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

은 사람의 숫자가 약 3만 내지 3만5천 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었다 3 0 ) 그런데 이들 중 최

소한 반수 이상이 기소되면 유죄판결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가 불가벌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세계 도처에서 일었다. 특히

그 반응은 중요한 피해국에서 격렬했으며 이들 나라들은 정의와 인도의 이름 아래 반대운동

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국내법상의 제한, 즉 시효제도 그 자체의 합법성에 도전

했다. 3 1) 1964년에 9월 프랑스 사법 레지스탕스 행동위원회와 레지스탕스 국제협회는 나치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에 시효의 적용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

다. 32 )

1964년 6월 바르샤바에서 국제연구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 의제였

다. 동독 출신의 두 학자가 다음과 같은 제의를 했다. 33 )

① 양독 정부와 의회는 파시즘과 밀리터리즘을 제거하는 독일의 국제적 의무에 부응하여 독

일 파시즘에 의하여 저질러진 평화에 대한 범죄 , 전쟁범죄 , 비인도적 범죄가 형의 시효

제도에 관한 독일 국내법 규정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②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이 중대한 범죄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노력과 조치를 취할 뜻을 선

언하고 그럼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유산의 마지막 청산작업이 될 독일평화조약을

통한 확고한 해결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같은 시기에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법률가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은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

에 시효를 제거하는 세계적 운동에 큰 전기를 제공했다. 유럽 16개국에서 모인 법률가들은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분명한 견해를 표명했던 것이다. 34 )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 . . . . .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통상적 범죄와는 법률적 성격

을 완전히 달리하는 비인도적 범죄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전자( 나치범죄)는 국제공법에 따

르는 것이고 후자(통상적 범죄)는 국내법에 종속된다. 국내법률이 통상적 범죄에 관하여 시

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국제법에 종속되

는 비인도적 범죄에 그 같은 시효기간이 적용될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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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에 국한하여 정하고 있는 시효제도

에 관한 원칙이 없다. 국제법의 원리는 그와 같은 범죄를 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

함으로써 인류가 영원히 나치의 독재와 잔혹함이 재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인류와 합법적인 소망에 따라 이 같은 범죄의 기소와 처벌은 특

정 국가 국내법의 관할에 포괄적으로 속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가들에

게 부과된 국제적이고도 자신들의 보편적인 의무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내법의 원칙 , 국가적 전통 , 헌법 등을 내세워 여러 가지 법률

적 방법으로 이 같은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어떤 국가가 시

효제도와 같은 국내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국제적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국가가 통상적인 범죄에 한하여 확립되어 온 시효제도를 언급하면

서 문제의 범죄가 통상적 법체제 아래에서 처벌 가능한 단순한 개인적 살인행위라는 가정

아래 나치범죄자를 기소하기를 거부한다면 국제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

다. ”

이와 같은 비정부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지자 개별 국가들 , 또는 지역적 ·국제적 조직들의

태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가운데 유럽평의회의 건의와 결정은 주목할 만하

다.

(2 )유럽평의회

인권과 기본적 자유보호를 위한 협약 에 구체화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한 원칙35 )

에도 불구하고 유럽평의회 자문회의는 1965년 1월 28일 제23차 회의에서 비인도적 범죄에

적용되는 시효문제에 관하여 결의문 제4 15호를 채택했다. 그 결의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

다. 36 )

(a )시효제도가 또 다른 수단에 의지함으로써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동기로 말미암아 제2

차 세계대전 중 또는 그 전에 벌어졌던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회원국 정부들에게 건의한다.

(b ) 비인도적 범죄가 국내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조약을 기초하도

록 정부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한다.

(3 )국내적 입법

많은 국가들이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형벌하는 특별한 법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문제와 가장 깊이 관련을 갖고 있는 독일과 이스라엘이 취한 국내적 입

법조치만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형법 제220조(a )항과 같이 제노사이드를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독일 형법은 살인, 대량학살, 신체적 상해 , 불법적인 자유

의 박탈과 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소급효를 지니고 있지 않다. 형법에 있는 시효 규정은 그 형법이 규정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된다. 공소시효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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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 조 ( 형사소송절차와 공소시효 )

범죄의 기소와 형의 선고는 공소시효에 의하여 제한된다.

제67 조 ( 기소에 대한 공소시효 )

1.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경우에는 20년의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장기형

이 10년 이상의 자유형일 경우에는 15년의 경과 , 10년 미만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인 경우에는 10년의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하생략)

2 . 3개월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덜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5년의 경과, 그보다 더 경

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3년의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 경범죄의 경우에는 3개월의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 공소시효는 그 범행 효과의 발생일시와 관계없이 범행이 이루어진 날짜로부터 기산한다.

폴란드 등 전세계로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압력으로 말미암아 독일 정부는 우선 시효기간

의 진행을 정지시키시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된다. 형법의 시효산정에 관한 법률은 1965년

봄부터 만료되기 시작하는 독일 나치범죄자들의 공소시효 완료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 때문에 과거에 탐지되지 않았던 가장 심각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는 1965년 5월 8

일을 넘어 69년 12월 3 1일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률의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시효기간 진행의 정지 )

1. 1945년 5월 8일부터 1949년 12월 3 1일까지의 기간은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의

기소에 대한 공소시효의 계산으로부터 제외된다. 이 같은 종류의 중대한 범죄의 기소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 기간 동안 정지된다.

2 . 제1항은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한 범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공소시효를 제기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1969년 6월 26일 연방의회에 의해 단행되었

고 , 이 조치에 따라 제노사이드 범죄에 관해서는 완전히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단순살인에

관해서는 종전의 공소시효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와 같은 연장 조치는 독일

당국으로 하여금 1979년 말까지 이 같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고 실제

적으로는 공식 수사에 의해 2009년이 지나서야 공소시효가 만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

다. 38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원래 제노사이드 조약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한 제노사이드 범죄법을

입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소급효가 없었기 때문에39 ) 1950년 다시 나치와 나치

공모자 법을 만들었다. 소급효가 주어지고 있는 이 법의 제1조(a )항은 그 적용범위를 다음

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범죄를 하나라도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①나치 정권의 기간 중에 적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②나치 정권의 기간 중에 적국에서 비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③나치 정권의 기간 중에 적국에서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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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이 같은 법체제는 뉘른베르크 재판에 의해 확립된 선례의 연장에 해당한다.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의 정의는 국제군사재판소 현장의 그곳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이

두 법체제는 소급효를 공통으로 가진다.

나 . 협약의 제정과정

이제 마침내 논의의 무대는 유엔으로 옮아갔다. 이 문제가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유엔의

문서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문제 라는 제목을 단 1965년 3월

9일자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문이다.4 0 ) 이 결의를 통하여 인권위원회는 모든 국가들이 전쟁범

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책임 있는 범죄자들의 처벌을 확실히 하는 데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사무총장에게 국제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공소시효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 , 1966년 2월 15

일에 제출했다. 이어 인권위원회는 제2 1, 22차 회의에서 연속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제

23차 회의에서는 이 협약의 초고에 대한 논평을 담당할 작업반 이 조직되어 활동했다. 경

제사회이사회는 제42차 회의에서 당초 사무총장이 준비한 협약 초안과 작업반이 마련한 보

고서를 함께 총회에 이송하는 제1220호 결의를 했다. 총회는 제22차 회의에서 제3분과 및

제6분과위원회 공동작업반이 협약 초안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유엔의 전 기관을 오가면서 수십 차례 벌어진 회의와 논쟁에서 대표들의 견해는 관련 범

죄에 대한 정의 , 협약의 적용범위 , 시효적용을 없애는 원칙의 규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심각

하게 거론되었다. 그러나 종국에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는 영원

히 추궁되고 재판 받아야 하며, 그리하여 이와 같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원

칙에 보편적인 승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4 1 )

이 협약의 채택에 적지 않은 국가들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한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뒤에서 보듯이 국내법으로 문제의 범죄에 관해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칙을 두거나 특별입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

히 반대표를 던진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가 최근 나치전범 처벌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사실은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소시효 제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재판 받고 있는 뎀얀유크(Demj anj uk )를 이스라엘 정부에 송환하

는 등 사실상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나치 관련자 처리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반대

한 나라들조차 이 협약의 용어와 자구정도를 문제삼았던 것이지 그 같은 범죄에 시효를 적

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4 2 )

아무튼 드디어 1968년 11월 26일 유엔 총회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 을 공식적으로 채택 ·체결 ·비준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다 . 협약의 내용

( 1) 협약의 구조

협약은 서문과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2조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와 , 협약의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3조는 제2조에 언급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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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송환할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있다. 제4조는 협약가입 국가에게 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률체제에 담도록 입법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5 ,6조는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

된 조항들이다.

서문에서 “당사국은 이 조약을 통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

효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의 보편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의 적절한 것

임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원칙의 예방적 기능에 관해서는 “전쟁범죄와 비인도

적 범죄의 효과적 처벌은 그러한 범죄 방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문은 더

나아가 “통상적 범죄에 대한 시효의 국내법적 원칙을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적용하

는 것은 , 그러한 범죄에 책임 있는 범죄자들의 기소와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세계 여론의 중대한 관심사항”임을 지적하고 있다.

(2 )국내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제1조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범행일시에 관계없이 소추가 가능한 범죄는 다음

과 같다. 43 )

(a ) 1945년 8월 8일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소 헌장에서 정의되고 , 1946년 2월 13일자 유엔 총

회 결의 3( 1)과 같은 해 12월 11일자 총회 결의 95 ( 1) 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특히

1949년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1949년 제네바 협약에서 규정되고 있는 중대 범죄로서의

전쟁범죄 .

(b ) 1945년 8월 8일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소 헌장에서 정의되고 , 1946년 2월 13일자 유엔 총

회 결의 3 ( 1)과 같은 해 12월 11일자 총회 결의 95 ( 1) 에 의하여 확인된, 전시와 평화시

에 자행되었는가를 불문한 비인도적 범죄행위와 , 무력과 점령에 의한 추방, 아파르트헤

이트 정책으로부터 초래되는 비인도적 행위 , 그리고 1948년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된, 그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국내법 위반이 되느냐 되지 않

느냐를 불문한 제노사이드 범죄 .

제1조의 주된 목적은 나치시대의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있지만 이 조약은

이와 같은 범죄 처벌에서 시간적 한계를 제기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 미래의 모든 전쟁범죄

와 비인도적 범죄의 포괄적인 대청소 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3 )소급효의 문제

이 협약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소급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조약 성립과정에서 이 문

제는 1966년의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과 50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조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논

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심각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국제법의 규제영역에 있는 범죄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절대 다수 국가들이 동조했다. 또한 이 협약이 새로운 국제법의

원칙을 창조한 것이냐, 아니면 이미 존재하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냐, 는 대

립이 있었다. 어떤 국가들은 이것이 국제법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새로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45 )
한편 동유럽을 비롯한 다수 국가는 전쟁범죄에 관하여 국내법규상 제한을 적용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미 존재하는 국제형법상의 원칙의 하나일 뿐이라는 견해였다.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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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에 따르면 이 협약은 단순히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

하다. 어쨌든 이 원칙이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는 다를 것

이 없다.

(4 ) 범인 인도

제3조는 당사국이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의 인도를 국제법과 합치되게 가능하도록 법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 국내법상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조항이 이와 같은 인도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협

약의 모든 내용은 허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당사국은 절차적 이유

또는 정치적 범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47 ) 과거 많은 전범의 재판을 막았던 유리한 법률

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4 .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일본의 의무

가 .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에 관한 또 다

른 국제법상의 근거

이미 보았듯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전에도 전쟁중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언명한

선언들이 있었다. 1943년의 모스크바 선언은 연합군들이 전범들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정

의가 행해 질 수 있도록 기소권자에게 인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48 ) 1943년의 포츠담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전범과 가혹행위를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은 체포되고

재판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천명했다.

이러한 선언과 그에 이은 각종 국제적 합의에는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런던협약과 부속의정서 , 독일점령평의회 법령 10호 , 그리고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등은 기소

와 재판에 대한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존재는 모

든 선언과 합의가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한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원칙 아래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49 )

공소시효의 부적용에 대한 더 명백한 규정은 1954년 국제법률위원회가 채택한 평화와 인

류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관한 법전 초안 에서 나온다. 이 초안은 이 법전에서 정의되

고 있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는 국제법 아래에 있는 범죄이며, 따라서 책임 있

는 개인은 처벌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은 국내법 체제에

득유한 공소시효 제도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제노사이드 범죄는 국제법

하의 범죄라고 규정하는 제노사이드 협약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부적용 원칙

국제법 법원(法源)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

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국제법 법원을 나열하고 있다. 50 )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준거하여 판결해야 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원들을 적용한다.

a .분쟁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원칙을 담고 있는 일반적 또는 특수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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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법률로써 승인된 일반적 관행으로서의 국제관습법

c .문명국에 의하여 승인된 일반적 법 원칙

d . … 법 원칙을 정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 여러 나라의 사법적 결정과 학문적 연구가 몹시

깊은 공법학자들의 연구5 1)

공소시효의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부적용 원칙은 위에서 본 협약이 성립됨으

로써 조약법의 영역으로도 들어왔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협약을 비준한 적이 없으므로 얼

핏 보면 이 원칙은 일본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조약은

그것을 체결 , 비준한 당사국만을 구속할 뿐 제3자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협약으로부터 생겨난 일정한 규범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국을 구속하는 의무를

창설한다고 보는 견해도 널리 주창되고 있다.5 2 ) 비록 체약국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다

수의 국가가 어떤 협약에 실질적으로 구속되거나 그 규정들을 법률적 규범으로 승인하고 있

다면, 그것은 독립된 국제법의 법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53 ) 또 어떤 학자들은 참가

국들 대다수가 서명하거나 합의한 사항은 그 국제합의를 채택한 순간부터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을 만든다고 본다. 5 4 ) 이와 같은 규범력을 갖는 국제협약 또는 합의와

단순한 선언적 성격을 갖는 것을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논의되고 있는 이

원칙은 그것의 채택동기와 토론의 전 과정 , 내용에 비추어볼 때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구속

할 의도 아래 협약으로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비록 이 협약을 체결 ·비준한 국가가 아니더

라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역시 위 협

약의 논의과정에서 전범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 원칙 자체에 반대한 적

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원칙이 일본을 구속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

이다.

아무튼 위 협약과 상관없이 이 원칙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왔다는 사

실이 중요하다. 국제관습법은 성문의 조약 또는 협약으로 성립되었는가를 불문하고 국제법

의 한 원천이 되어 관련국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이 협약 체결 전부터 존재하는 국

제관습법이라는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되고 있거니와 일반적

으로 요구되고 있는 국제관습법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흔히 국제관습법은 “법으로서의 일반적인 관행”55 ) 또는 “법률적 구속감에 의해 준수되

는 일반적이고도 지속적인 국가들의 관행”56 ) 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세계 도처에서 처벌되어 왔고 위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국가들이 이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체제를 유지해 왔다.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이러한 처벌 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체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나라는 없었다. 심지어

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조차 이와 같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구속력

있는 국제법상의 한 원리로 승인하고 있는 셈이었다.

우선 이와 같은 법원칙은 국제협약 또는 국제적인 합의와 국내 입법의 형태로 수없이 나

타났다. 국제적인 장에서 이루어진 협약과 합의의 사례는 이미 살펴본 대로이다. 1966년 현

재 유엔 사무총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상적인 법체제 또는 특별법의 형태로 공소시효

가 없이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57 )

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중국 ,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 프랑스 , 헝가리, 인도 , 아일

랜드 , 이스라엘, 이탈리아, 케냐, 나이지리아, 폴란드 , 우간다, 싱가포르 , 우크라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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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영국 , 미국

한편 비록 공소시효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관할권 아래 들어온 전쟁범죄자와 비인

도적 범죄자들이 무죄 방면되지 않게끔 충분히 특별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다. 벨기에, 룩셈

부르크 , 네덜란드 , 독일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하고 있다. 58 )

“이미 본 것처럼, 상당수의 국가가 문제시되고 있는 국제법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없

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국제협약에 대해서 호의적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만약

이 원칙이 이미 국제법에서 확립된 원칙이라면, 그리고 국내법 하에서 효과적이고 일반적으

로 적용되도록 하려면, 국제협약 또는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원칙은 단순히 법규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행

속에서 번성해 왔다. 이미 그들이 범한 죄과의 시간적 경과에 관계없이 수십만 명의 전쟁범

죄자와 비인도적 범죄자들이 처벌받아 왔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도 있음을 서두에서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 드러난다면 어느 누구라도 ,

그가 어디에 살든 , 언제 그 범행을 저질렀든 , 기소되고 재판 받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

다. 위 원칙은 국제관습법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다 . 일본과 관련국의 법체제와 국제관습법의 적용 가능성

( 1)일본의 국제법 존중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서방국가들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의 헌법을 민주적으로 고쳤

다. 특히 일본 헌법은 일본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규 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

을 선언했다.5 9 )

여기서 확립된 국제법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실시되고 있는 국제관습법”이

라고 해석해 왔다. 60 )
국제법규라고 하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총칭하는 개념이지만 조약은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확립된 국제법규 속에는 국제관습법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성실하게 준수한다 는 선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일본은 과거

자신이 체결한 조약조차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

련한 조항이라고 한다. 이것은 외부를 향하여 일본의 자세를 선명히 하기 위한 정치적 ·도

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조항은 법률적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즉 일본의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국내법상 준수할 법적 의

무로서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존중해야 한

다는 것은 국제법상 어느 국가에서나 당연한 의무이지만 특별히 국내법상 법적 의무를 진다

는 것이 이 조항이 가지는 의의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과 확립된 국제관습법

은 일본 국내법의 일부가 되고 , 이것과 일반법 ·특별법과 관계가 있게 되는 조약이 없는 한

유효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6 1)

확립된 국제관습법 의 하나로서 다툼이 없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부적용 원칙이 국제법 존중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일본 헌법에 의해 일본 국민과 국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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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는 국내법으로 수용된다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해석이다. 일본은 아직껏

이것에 상반되는 특별한 국제조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이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특히 일본은 공소시효 부적용 협약의 토론과정을 통해 이 원칙

의 기본적 구상과 골격에 대하여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그 협약이 당초 유엔 사무총장이나 작업반에 의해 성안된 초안보다 엄밀하게 개념 규정되어

야 한다는 정도의 자구수정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했다. 62 )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비

추어보면 스스로 이 원칙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법적 규범력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제관습과 일본 국내법의 관계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법을 이루고 있는 국제관습법과 일본 국내법이 어떤 관계

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번째는 어떤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일본 국내법으로 실시하는 조치 없이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이른바 s e l f- execut ion의 효력이 있는가) , 하는 점이다. 직접적 적

용 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회를 통하여 국내법으로의

전화(轉化 ) 나 구체화하는 조치 없이 막바로 , 그리고 지체 없이 적용 가능한 것을 말한다63 )

일본의 경우 , 그와 같은 구체적 입법조치 없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6 4 ) 더군다나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원

칙은 개인의 권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규범적

원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통설이

다. 65 ) 이에 따라 일본 국민과 법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국제관습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66 )

둘째는 국제관습과 국내법의 효력관계이다. 일본 형법은 모든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형벌의 관련 조항이다. 67 )

공소시효는 ①법정형이 사형인 범죄의 경우에는 15년, ②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인 범죄의 경우에는 10년, ③법정형이 10년의 유기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범죄인 경우에는 7

년, ④법정형이 10년의 유기징역이나 금고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 된다.

이상과 같은 일본 형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한 극한적인 범죄조차도 15년의 경과로

기소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관습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

용이다. 즉 일정한 국제적 범죄에 관한 한 공소시효가 없다는 원칙은 일본 헌법조차도 존중

하고 준수하기로 다짐한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로 정착되어 왔다. 다행히 일본의 압도적 다

수 헌법학자들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일본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68 ) 따

라서 공소시효 부적용 원칙은 일본 형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 여기서 부가하고 싶은 것은

국제법률위원회의 코멘트이다. 이 위원회는 “국제범죄(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역시 이

개념 속에 포함된다)를 저지른 사람은 국내법의 규정과 무관하게 국제법 하에서 책임을 지

고 처벌을 받는다는 뉘른베르크원칙은 바로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를 선언하고 있음

에 다름 아니다. ”69 )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해진 뉘른베르크 재판 , 동경재판 , 그리고 지금

까지 쉴 새 없이 지속되어 온 그 같은 종류의 재판이 무효 또는 불법으로 되지 않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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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국제범죄에 관한 한 국제법의 국내법 우위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비록 국제관습법에 따라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소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적으로 이미 공소시효 기간을 넘겨 시효의 이익 을

누리고 있는 범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공소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시효기

간의 경과가 어떠한 면책의 획득된 권리 가 아니라는 점7 0 )을 염두에 둔다면 이 같은 의문

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라 . 피해국들의 헌법과 국제법

일제 침략과 점령정책의 가장 큰 피해국인 한국의 경우 헌법과 그 해석이 일본의 경우와

거의 다를 바 없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정당하게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선언하고 있다.

대만 헌법 제14 1조 , 인도 헌법 제5 1조 , 버마 헌법 제2 11조 , 필리핀 헌법 제2조 제3항 역

시 일본과 한국의 헌법이 국제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태도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7 1) 이러한 피해국의 헌법 규정과 그에 관한 해석은 국제법에 관한 존중의 정신을 나타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쟁 중 또는 그 이전의 전쟁범죄 및 인도적 범죄의 처벌 근

거를 제공하고 있다.

5 . 일본의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의 소추에 관련된 제반 구체적 문제점

가 . 어떤 종류의 범죄가 처벌될 수 있는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형태와 범위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

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 이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이미 보았

듯이 스스로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의 헌장이나 유엔 결의 등에서 나타나는 정의규정을 차용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정의가 그대로 승계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협약상의 개념도 당초 초안보다는 많이 변화했다. 그것은 당시 이들 범죄의 정

의와 범위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과 논란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다음은 당초 이 협약이

적극적으로 개념 규정을 시도했던 초안의 내용이다.7 2 )

“비인도적 범죄라 함은 전시 또는 평화시를 불문하고 민간인 또는 사회적 ·경제적 ·인종

적 ·종교적 ·문화적 근거를 이유로 한 일부 종족에 대하여 국가기구 또는 그러한 국가기구

의 사주 ·묵인에 의해 이루어진 제노사이드 , 살해 , 종족말살, 노예화 , 추방, 무장공격 또는

점령에 의한 퇴거 ,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서 비롯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하는 박해 등과

같은 비인도적 행위를 의미한다. ”

이와 같은 적극적인 개념 규정의 노력은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뉘른베르크 헌장, 유

엔 결의 , 제노사이드 협약 등을 인용 , 조합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뉘른베르크

재판을 비롯해 위와 같은 헌장, 결의 , 협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던 많은 재판들이 모두 향

후 이루어질 이같은 범죄 재판의 실례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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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침략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졌던 범죄적 행위까지 처벌 범위

안에 속할 수 있는가? 이것은 결국 전쟁선포가 없는 평화시에 벌어진 잔혹 행위까지 전쟁범

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의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헌

장, 제노사이드 협약,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기타 많은 회의와 유엔 결의 등에 의

해 당연히 평화시의 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문화해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되었

다.7 3 ) 실제로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계속되었던 재판에서 비록 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

던 범죄조차도 그것이 인류 양심에 충격을 준 중대하고 야만적인 행위인 한 비인도적인 범

죄로 처벌받았던 것이다.7 4 )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일본의 침

략과 점령을 당했던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많은 비인도적 행위들이 범죄로 처단할 수 있는

것이다.7 5 )

나 . 누가 재판할 것인가 국제재판소의 구성 또는 피해국의 재판권한 문제

그 동안 국제적 범죄에 관한 일반적 관할권을 갖는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7 6 ) 유엔 총회는 1948년 12월 9일 “국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국

제법하의 일정한 범죄재판에 관한 국제재판기관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어 왔으며, 그와 같

은 사법기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 형사부와 같은 기구의 설치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국제

법률위원회가 해주도록”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77 )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노력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이룩한 발전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의 설치는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한적인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의 설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권

유린으로 인한 배상문제 특별보고자인 반 보벤 박사는 이미 지역적인 또는 국제적인 인권재

판소 , 형사재판소의 설치가 대량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들 범죄에 관한 보

편적 관할권을 정당화시킬 것이라는 제의를 이미 해놓고 있다.7 8 ) 물론 관할권이라든가 재판

부의 구성 ·절차 ·결정의 강제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몇 가지 유형의 재판부를 가상할 수는 없다. 지금의 국제정세 하에서는 강대국의

입김을 완전히 봉쇄하기는 어렵겠지만 유엔의 권위 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의 전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재판기구의 창설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어떤 유형

의 재판부든 간에 일본이 자신에게 강제되는 이러한 재판절차에 순응하고 나오리라고 기대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제안이 중재재판소의 성격을 갖는 재

판소의 설치이다.7 9 ) 최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부터 비롯된 대량 인권유린 희생자들

에게 대한 보상을 위해 유엔 감독 하에 설립된 유엔보상위원회(UNCC)는 이라크 입장에서 보

면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수용이기는 했지만 그 같은 재판소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8 0 ) 이

란 이슬람혁명의 와중에서 생겨났던 미국인 인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했던 미국 ·이란

청구권재판소도 중재재판소의 성격을 띠고 있다. 8 1) 그러나 이 모든 사례들도 형사재판의 관

할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논의 중인 전쟁범죄자와 비인도적 범죄자의 재판을 위한

선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동의나 부동의를 막론하고 , 또한 유엔 결의에 의한 유엔 권위 하에 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 그 관할권의 일반성 여부를 떠나 일본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의 처벌을 위한

재판기구 설치에 실패한다면 이들의 처벌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 것인가? 결코 그

렇지 않다. 그러한 경우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 피해국들이 그들을 처벌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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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른바 보편적 관할권 이론이다.

원래 어떤 국가가 특정한 범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자

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 벌어진 것이거나 그 범인이 자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발생지와 범인의 국적 여부를 떠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형으로 최초로 등장한 것이 해적행위이다. 해적행위에 관한 한 그것이 발견된 어

떠한 국가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국가적 관행이 이루어져왔다.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

죄는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해적행위와 똑같은 성격을 갖는 국제범죄의 카달로그 가운데 끼

이게 되었다. 82 )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 내에서 벌어진 , 또는 자국민에게 가해진 전쟁범

죄와 비인도적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또는 다른 나라의 국민에게 가해진

같은 종류의 범죄까지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8 3 )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관행으로 쌓여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조약의 내용으로도 자리잡아 나갔다. 우선 범죄 장소와 범인

의 국적과 무관하게 당사국에게 전쟁범죄의 처벌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약에 포함되었다. 1949년 12월 9일의 제노사이드 협약 제6조 또한 같은 취지를 담

고 있다. 절대 다수의 학자들 역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가 보편적 관할권 아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84 )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실증은 이스라엘의 나치 관련 범죄자

들에 대한 처벌의 경우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유태인 학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

나기도 전에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유럽 각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도 이스라엘의 나치전범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85 )

보편적 관할권 아래 현실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법원은 “그것이 비록 국내법원

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사하고 있는 기능에 비추어보면 그 성격상 필연

적으로 국제재판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법원은 그 국가 자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대표하여 이들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따

라서 그 법원은 현재적으로 결하고 있는 국내 법률질서의 사법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8 6 )

이렇게 본다면 한국을 비롯한 일제의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의 피해국들이 그들 범죄자

들을 처단할 권능을 가진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 어떻게 법정 앞에 세울 것인가- 범인 송환과 인도 문제

( 1 ) 전쟁범죄자와 비인도적 범죄자 인도의 불가피성

앞에서 결론 났듯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나 그 이전에 저질러졌던 군 또는 민간인

의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를 색출해서 처벌해야 할 국제법적 ·국내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만일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다른 피해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범죄의 수사와 증거 수집에 협조함으로써 재판에 도움을 주는 일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이 그러한 의무를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일본은 이러한 범죄를 수사하거나 처벌한 사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범죄자들이 스스로 관할권이 있는 피해국가들의 관련

기관에 나타나 처벌을 자원하는 길이다. 과거 일본인 전범 또는 비인도적 범죄자들이 공중

앞에 나타나 전쟁 중 또는 전쟁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실을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사죄

한 사례들이 없지는 않다. 87 )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희귀한 일일뿐더러 막상 재판을 벌여 처

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자원하여 법정에 서게 될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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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일본 전범 또는 비인도적 범죄자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서 범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함으로써 이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뒤

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일들 범죄자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로 데려오는

신병확보 방식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국제법상 또 다른 범죄가 되어 관련국간의 외교적 물

의를 일으키기 십상이다. 따라서 먼저 이 범죄자들의 국적과 주거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

가지는 범인 인도의 법적 의무를 살펴보기로 하자 .

(2 )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과 인도의 법이론과 관행

추방과 인도는 한 국가가 어떤 사람을 강제적으로 그 국가로부터 제거하는 법률적 절차를

이룬다. 범인 인도란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기소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내줄 것을 요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식적인 범인 인도 협정이 상호간에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추방이란 어떤 국가가 외국인을 축출하는 일방적인 조치이다. 전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당사국간에 범인 인도 협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추방이

라고 해야 한다. 88 )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범 용의자들의 체포와 인도에 관하여 회원국들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고 , 1946년 2월 13일자로 유엔 총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89 )

“상당수의 전범들이 일정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상의 범죄에 책임이 있거나 그와 같은 범죄에 동의했던 전범들의

체포와 , 또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재판 받고 ,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가증스러운 범죄가 행해진 국가로 송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동

시에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들의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죄가 행해진 국가로의 즉각적인 퇴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 . . . . ”

1947년 10월 13일자 결의에서도 역시 그전의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 90 )

사실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한 이들을 인도할 의무는 국제관습법의 영역으로

들어 선지 오래 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로티우스 이래 인도 아니

면 처벌 의 원칙은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와 . 이미 보았던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하

여 국내법상의 제약을 제거하는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 1949년 제네바 협정 ,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와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 그리고 테러리즘에 관련된 몇 개의 조

약들에도 삽입되었다. 9 1) 이 원칙은 국제법의 영역에 있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휴식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92 ) 뿐만 아니라 어떤 조약은 관련 국가들 사이에 범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

더라도 그 조약이 범인 인도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93 ) 이상과

같은 조약 ·협약과 국제관습법 하에서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의 범인을 처벌하거나 인

도하기 위한 입법을 할 국가의 의무가 무조건적이고 예외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

다. 94 )

( 3 ) 범인의 불법적인 납치와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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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위와 같은 국제법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위반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인 스스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를 처단하거나 피해국에 이들을 인도하여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이 스스로 준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다

음으로 피해국가 또는 그 국민이 그와 같은 범죄자를 일본의 동의 없이 강제로 납치해 와서

법정에 세우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상의 일로서가 아니라 실제 벌어진 사례들이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역시 아이히만 재판이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사설단체 멤버들에 의해 이스라엘

로 납치되어와 재판을 받았다. 그 납치방식은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

다. 아르헨티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아이히만이 납치 당한 당시의 상황이 불법적이었

음을 지적하는 항의와 비난의 서한을 제출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 측에 잘못의 책

임과 그로 인한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당사국끼리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

을 희망하는 등 모호한 내용의 결의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95 ) 더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이히만의 재송환 자체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납치방식

에 관하여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아이히만 사건 판결문에서 ,

어떤 범인을 납치하는 것은 그를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에 결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 확고한 국제관습법이라고 단언하면서 그 납치행위를 옹호했다. 96 )

실제 국제법을 위반한 범인의 신병 이전이 그 나라의 재판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결코 아

니라는 원칙은 미국 법원에 의해서도 수없이 선언된 바 있다. 97 )

라 . 조사와 증거의 문제

너무도 오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저지른 범죄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증인 획득이 곤란해지고 기억이 희미해져

가며 증거도 사라져 가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과거 전쟁 직전 자신들의 범죄가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파괴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사실은 잘 알

려져 있다. 98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전쟁 전후에 걸쳐 벌어졌던 수많은 학대행위와 강제

노역 등 범죄사실을 파악하게 해주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9 9 )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죄상이 모두 인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벌인 침략전쟁과 잔학 행위는 덮어버리거나 모두 사라지기에는 너무나 광범하고 잔인했다.

그 범죄는 조직적이고 여러 지역에 걸쳐 있으며 대규모적이었고 오랫동안 지속된 일이었기

때문에 흩어진 자료와 살아 남은 피해자를 주워 모으면 전모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원래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일수록 그 증거는 손쉽게 ,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

는 법이다. 100 ) 1992년 2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단 4개월만에 한국 정부가 시행한 조사만

으로도 현재 한국에서 3백19명의 정신대 출신 피해자들이 생존하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

다. 10 1) 북한 역시 1992년 8월에 발족시킨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가 조사한 결과 92년 12월 현재 1백23명이 종군위안부로서 고통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

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너무도 소상하고 또렷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장소와 상황 , 범

죄 수법과 규모 등을 되살리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다. 그 외에도 양식 있는

일본 지식인과 학자들의 진실을 찾는 노력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의 껍질을 벗

기는 구체적이고도 결정적인 자료의 공개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부단체의 노력은 훨씬 더 진지하고 집요하다. 이미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 대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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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핀 등에서 정신대문제를 조사하는 민간단체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양심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많은 단체들이 진실 파악과

피해자들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1992년 8월 12일과 13일 양일 간에 걸쳐 열네 명의 일

본인 대표가 평양을 방문 , 조사하여 종군위안부 , 강제노역 등의 이름으로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 민족이 당한 온갖 종류의 범죄를 확인한 바 있다. 10 2 )

그러나 이 모든 자료와 노력도 개별적인 범죄 내용과 범인 파악까지 나아가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장래에 맡겨진 몫이다.

6 . 결론

지금까지 국제법은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한 피해국과 그 국민에게 엄청난 권

능을 주어왔음을 살펴보았다. 일차적으로 일본 스스로 그와 같은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를

진다. 피해국들은 일본에 대하여 범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 아니라면 직접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범인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

로 이들 피해국가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

약 에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임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국가의 정부는 지체 없이 그 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이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 협약은 가입국으로 하여금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실히 하고 범인 인도를 가능하게 하

는 모든 국내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협약을 비

준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민족적 고통을 당한 한국이 정작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

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이라도 국내법으로 일본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 그리고 일본인과 함께 동족을 학

대하고 고문하고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민족반역자들과 친일부역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

정해야 할 것이다. 103 )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안의 마련과 심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생존해 있는 범죄자들을 색출하는 한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생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 마련을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뒤늦은 일이기는 하나 전혀 불가능

한 일이 아니며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의 일부를 상

징적으로라도 풀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없

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범죄자 처단과 범인 인도를 요청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럴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입법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나 독일 법률 ,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정된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 법률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피해국 가운데서 중국 , 싱가포르

등에서 이와 같은 범죄에 관한 시효를 없앤 사정도 고려할 만하다. 이와 같은 입법은 국제

법과 모든 문명국가의 법률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스라엘 법원은 1950년 나치스 법률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10 4 )

“이스라엘의 입법부는 나치 정권의 전후를 포함하여, 그리고 독일국민을 포함하여 모든 문

명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범죄였던 것을 국내법으로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다. . . . . 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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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 예컨대 사체의 매장과 화장, 붕괴 직전 게슈타포 문서

보관소의 파괴 등은 나치 스스로도 자신들 행동의 범죄적 성격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증

좌(證左) 이다. ”

그렇다면 우리는 문명국가의 법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가? 우리 민족이 당한 고

통이 결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보다 덜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 민족과 아시아 민족의

인권이 서구인의 그것보다 가볍다고도 할 수 없다. 더구나 정의의 여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대로 제때에 정의가 행해진 적이 없기 때문

에 그 고통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되살아나고 있음을 서두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범죄자

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서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

자가 없어지고 ,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래 세대에서 교훈으

로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에 실패함으로써

이 지역에서는 국가간 ·국민간에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 , 불신이 있어왔다. 일본 정부는 궁

핍한 재정과 독재로 시달리고 있던 이들 국가들에 일정한 재원을 기부하여 1950년대와 60년

대에 걸쳐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의 범죄행위로 심각

한 피해를 입었던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에 소홀하였고 상처받은 이들 국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지는 데 무신경했다. 물론 그것은 진실로 과거의 죄과를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 , 예컨대 전범자 처벌, 희생자에 대한 보상, 다음

세대에 대한 바른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는 바탕 위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

은 어떠한 구체적 노력도 없이 다시 경제적으로 이들 나라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이 아시아 여러 민족들이 일본에 대하여 적대감, 불신의 감정을 삭이지 못하는 이유이

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의 볼 수 있는 어떠한 경제적 ·지역적 공동체의 수립, 인권기구의

창설 등을 볼 수 없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105 ) 적어도 정치적 ·도덕적 리더십을 일본이 행

사할 수 있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은 커진 경제력에 상응한 위치

를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리고 있고 평화유지군

에도 참여하고 있다. 무장을 포기한다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 소련 다음으로 강력

하다는 자위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2천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30톤의 플

루토늄을 수입하고 있다. 106 )

보다 큰 문제는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정부에 있다. 1992년 11월 일본을 방문

하여 미야자와 총리와 회담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독불 관계와 같이 될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107 )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문제 이른바 정신대 문제를 포함한 전후보상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의 어느 신

문은 이를 두고 “대단히 성숙한 자세”라고 극찬했다. 10 8 ) 그러나 독불 관계는 과거에 대해

확실히 청산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하나의 연

방국가로 나아가는 유럽 정치공동체의 문턱에 서 있는 상태이다. 109 ) 과거에 대한 아무런 정

리도 없이, 장래 다시는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과 변화도 없

이, 상호간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신뢰관계도 없이 어떻게 하나의 정치

통합체로 나아가고 있는 독불 관계처럼 되겠다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도 과거의 정리는

불가피하다. 그러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끊임없이 한 일 관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양국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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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고넘어질 것이다.

일본 전쟁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 <주석>

1) 이 글은 원래 1992년 12월 10일 일본변호사연합회 주최로 열린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법적 제 문제 국제 심포지엄에 제출 , 발표하기 위해 준비된 영문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유엔에서 이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국제교육개발이라는 비정부단체의 대표가 1992년

2월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였다(E/ CN.4/ 1992/ SR. 30/ Add . 1. p . 3 참조) .

그 후 이 문제는 현대형 노예제 를 연구하는 Work i ng Group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

나로 채택되었고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선임된 특별보고자인 네덜란드 출신의 국제법 교

수 테오 반 보벤 씨가 준비하고 있는 보고서에도 포함되었다. 반 보벤 교수와 함께 지난

해 12월 9 , 10일 동경에서 열린 일본전후보상문제 토론회에 초청 받은 필자는 일본 중의원

국제인권위원회 간담회 , 일본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 일본 정부가 유엔 차원에서

의 토론이 일본의 국가적 체면에 커다란 손상이 온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

졌다.

3 )The Times , 1992년 10월 23일

4 ) 1992년 8월 2 1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회의에서의 세계교회협의회(WCC) 에 의한 구두진술 .

5 )일본 정부와 배상청구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배상협정의 일시는 다음과 같다. 1952년 11

월 5일: 버마 , 1956년 5월 9일: 필리핀 , 1958년 1월 20일: 인도네시아, 1958년 10월 15

일: 라오스 , 1959년 5월 3 1일: 베트남, 1965년 6월 22일: 한국

6 ) 예컨대 국제인권법의 강제규범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이러한 조약이 무효라는 학설이 제

기되고 있다(Ca ren Pa rke r , “Jus Cogens : Compe l l i ng t he Law o f Human Right s ”국제인권

연구회( 國際人權硏究會) , 『日本の戰爭責任 ·戰後補償 を問い直す國際的視點』 , 46쪽 이하

참조) . 필자는 한일기본협정과 개인청구권의 관계, 한일기본협정의 무효성에 관한 국제법

학계의 논의 등에 대해서는 역시 나중에 따로 독립된 주제로 다루어볼 생각이다.

7 )독일의 경우에는 1953년 10월 1일자 국가사회주의(NAZI )희생자들의 보상에 관한 연방보충

법률 , 56년 6월 29일자 국가사회주의 희생자들의 보상을 위한 연방법률 , 그리고 65년 9월

14일자의 최종 보상 연방법 등에 의하여 나치 치하의 온갖 종류의 잔혹행위에 대한 개별

적 보상이 이루어져왔다. 1988년 1월 1일 현재 독일 정부 보상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은 1

천26억 마르크에 이르고 있다. (유엔에 제출된 The Wa r Amput a t ions o f Canada의 진정서

Append ix G 참조) .

8 )일본에 대한 보상요구 현황에 대해서는 北河賢三 , 「補償要求運動の現狀と戰後處理の問題

點」 , 『역사평론(歷史評論)』NO.508 . 1992년 8월호 ,교창서방(校倉書房) , 6 1쪽 이하 참조 .

9 ) 이 소송은 1977년 8월에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되어 82년 2월 기각되었고 , 다시 항소심인

동경고등재판소에서 85년 8월 기각되었으며, 92년 4월 최고재판소에서 같은 판결을 함으

로써 15년 만에 최종적인 패배를 기록한 것이다.

10 ) 『조일신문(朝日新聞)』 , 1992년 1월 23일자 .

11)자세한 것은 Brad ley , The Ame r ican Road t o Neur nbe rg : The Document a ry Record

1944- 1945 . Hoove r Ins t i t ut ion Pres s , St anford , 198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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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같은 책 , P . 13 (Document 1) .

13 )The Un i t ed Na t ions Wa r Cr imes Commis s ion , His t ory of t he Un i t ed Na t ions Wa r Cr imes

Commis s ion and t he Deve lopment o f t he Laws o f Wa r . His Ma j es t y ' s St a t ione ry

Of f ice , London , 1948 .P .5 15 .

14 ) 이스라엘에서는 공포의 이반 이라는 악명을 지닌 Demj a r j uk라는 사람이 재판 받고 있

다. 그는 유태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드레브링카 수용소 경비원으로서 미국에 잡입, 거주

등 이스라엘에 송환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고초의 이반 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스라엘 법원에 의해 사형까지

선고되어 대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5 )프랑스에서는 나치 점령하의 괴뢰정권이었던 비시 정권의 리옹 정보경찰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유태인을 강제수용소로 송출한 후 폴 투비에르(Pau l Touv ie r )가 역시 재판 받고

있다.

16 ) 나치전범자들이 뉴질랜드에 잠입해서 살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2년 6개

월 동안이나 이들을 추적 , 조사해 왔다. (The Japan Times , 1992년 12월 7일자) .

17 )오스트렐리아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범재판에 적극 참여했다. 그

러나 최근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였다. 1986년 3월경

에 진행된 ABC방송 시리즈는 중요한 다수의 나치전범들이 전쟁 후 오스트레일리아에 들

어와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자극받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의회는 “잔혹한 범죄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이 벌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의”라는

결론 아래 이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 (Gi l l ian

Tr iggs , "Aus t r a l ia ' s Wa r Cr imes Ac t : J us t ice De layde or Den ied? " , Law Ins t i t ut e

Jour na l , Ma rch 1990 , P , 153 )

18 )영국 역시 시몬 비센탈 센터(S imon Wis s ent ha l Cent e r )로부터 1986년 10월 22일 런던에

열입곱 명의 나치전범이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을 추적하면서 논쟁이 일기 시작

했다. 그 가운데 일곱 명이 영국 영토 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Home

Of f ice , Of f ic ia l Repor t : Co l . 32 ) . 치열한 논쟁과 논의 끝에 영국으로 오기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현재 영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결론 아래 199 1년의 전범법(Wa r Cr imes Ac t . 199 1) 이 영

국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He r Ma j es t y ' s St a t ione ry Of f ice . Wa r Cr imes : Repor t o f t he

Wa r Cr imes Inqu i ry , 1989 . P. 1, 92 참조)

19 )Fede ra l Rapub l ic o f Ge rmany Informa t ion Cent e r , St a t ut e o f Limi t a t ions :

Cont rove rs ia l Prob lem o f Ge rman Po l icy , New York , Oc t obe r 15 , 1968 .

20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The

Convent ion on Non- App l icab i l i t y of St a t ut ory Limi t a t ions )의 초고에 관한 폴란드 정

부의 논평(U. N Doc , A/ 7 174 , P .28 ) .

2 1)자세한 것은 John Alan App leman , Mi l i t a ry Tr ibuna ls and Int e r na t iona l Cr imes . The

Bobbs- Me r r i l l Company , Imd iana Po l is . P.238 .

22 )동경재판이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하여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는 Jos eph Be r ry Keenan &

Brendan Franc ls Brown , Cr ime Aga i ns t Int e r na t iona l Law, Pub l ic Af fa i r s Press ,

Was h i ngt on D. C, 1950 , PP . 1~4에 대체로 잘 설명되어 있다.

23 )천황의 전쟁책임에 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전쟁 직후 동경대학 교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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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田喜三郞 교수의 천황책임론은 명쾌하다.

“전쟁의 준비에도 개시에도 천황은 깊이 관계하고 있다. . . . . 군부의 정책에 동의해 주

고 그 동의에 따라 전쟁의 개시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천

황에게 제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家永三郞 , 『전쟁책임(戰爭責任

)』 , 암파서점(岩波書店) , 1987 , 260쪽 )

이와 같은 천황의 전쟁책임은 최근 국제 역사학에서도 새로이 논의되고 있다. (He rbe r t

Bix , “Empe ror Hi roh i t o ' s Wa r ”, His t ory Today , Vo l . 4 1. Decembe r 199 1. P . 12 이하

참조) .

24 )애치슨을 비롯한 점령 초기 미 국무성의 공식입장이 천황제의 폐기였음은 당시 국무성의

회의록과 일본 주둔 미국 사령부에 전달된 메모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Da izaburo Yu i ,

“Democ racy From t he Ru ins : The F i r s t Seven Weeks o f t he Occupa t ion i n Japa

n”, Hi t o t s ubas b i Journa l o f s oc ia l St ud ies . Vo l . 19 . 1987 , P . 34 ) .

25 )Ar no ld C. Brackman , The Ot he r Neur nbe rg , Co l l i ns , London , 1989 .P . 57 .

26 )스가모 법무위원회(法務委員會) , 『전범재판 실상(戰犯裁判 實相)』 , 동경(東京) , 昭和

27년, 39~152쪽 . 이 재판 기록은 나중에 『아사히신문』 . 1992년 7월 22일자에 자세히

공개되기도 했다.

27 ) U.N. Doc , E/ CN. 4 / 906 , p . 63 )

28 )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는 전형적인 예는 극동군사재판소를 구성했던 판사의 한 사람으로

서 이 재판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던 인도 출신의 팔(Pa l )판사의 소수의견

이 동경재판의 부당성을 공격하는 일본인들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다. ( Ienaga Saburo , “The His t or ica l S ign i f icance of t he Tokyo Tr ia l ” , The Tokyo

Wa r Cr imes Tr ia l : An Int e r na t ona l Sympos i um, C. Hos oya ·N. Ando ·Y. Onuma and R.

Mi nea r e t c , de . Kodans ha l t d , Tokyo , 1986 , p . 167 ) .

29 ) 다음의 장면은 금전에 의한 보상만이 제의가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극적으

로 설명해주고 있다.

“심할머니의 히스테리를 폭발시킨 것은 젊은 일본인 기자가 보상금으로 얼마를 원하는

가 하는 질문이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돌려달라는

거야!라고 심할머니는 되받아 쳤다. 그녀와 다른 종군위안부 출신의 황금주 할머니는 그

들에게 일본인 군인을 연상시켰던 그 질문자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The

Japan Times Week ly Int e r na t iona l Ed i t ion , Augus t 3~9 , 1992 ) .

30 )The Repub l ic , Vo l . 152 , No . 10 , Ma rch 6 , 1965 , P .6 .

3 1)Doc . 1868 , Repor t o f t he Lega l Commun i t t ee o f t he Counc i l o f Europe . P . 15 : A.

Sot t i le , “La pres c r ip t ion des c r imes cont r e I ' humin i t e t le dro i t pena l

i nt e r na t iona l ”, Revue de dro i t i nt e r na t iona le , No . 1, Geneva , 1965 , P .5 .

32 ) Jour na l des Tr ibunaux , Sept embre 27 , 1964 , Bruxe l les .

33 ) John Lekschas & Johach im Rennebe rg , “A Time Limi t for Pun is hment o f Wa r Cr imes ? ”

( 이것은 라는 제목의 독일어 원문에서 번역된 것임) , Int e r na t iona l and Compa ra t ive

Law Qua r t e r ly . Vo l . 14 , Apr i l 1965 , P .632 .

34 )U. N. Doc , E/ CN. 4 / 906 , P . 107에서 인용한 것임 , 한편 J . Graven이라는 학자는 “Des

Cr imes cont r e I ' humi n i t Peuvent - i ls bene f ic ie r de la presc r ip t ion? ” , Revue Pena le

Su is s e . T. 8 1, Fas c . 2 , 1965 , P . 128 ) 에서 “이와 같은 바르샤바 회의의 결론은 제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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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처벌에 관한 1948년도의 국제협약정신에 합치하는 것일 뿐더러 국제법의 일반원칙

에도 완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35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유럽지역에서 1950년 11월 4일 채택된 인권과 기본적 자

유 보호를 위한 협약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범행 당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동은 유죄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범행 당시에 적용되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

다.

②이 조항은 범행 당시에 문명국에 의하여 승인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범죄가 되는 행동

에 대하여 어떤 개인이 재판 받고 처벌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6 )Doc , 1868 , Repor t o f t he Lega l Commi t t ee , Rappor t eur L Mr . P le rs on .

37 )U. N. Doc , E, CN, 4 / 906 , P .72 .

38 )Na t an Leme r , “The Convent ion on t he Non- App l icab i l i t y o f St a t ut ory Limi t a t ions

Wa r Cr imes ” , Is r ae l Law Rev iew. Vo l . 4 , Je r us a lem, 1969 , P .5 16 .

39 )George R. Pa r s ons , J r , “Int e r na t iona l Law: Jur is d ica t ion Ove r ”, Ext r a t e r r i t or ia l

Cr ime : Un ive r s a l i t y Pr inc ip le : Wa r Cr imes : Cr imes Aga i ns t Human i t y : P i racy :

Is rae l ' s Naz is and Naz i Co l labora t or s Law, Cor ne l l Law Qua r t e r ly , Vo l . 46 . New

York , 196 1, P . 334 . 이 법은 1963년 통상적 범죄의 공소시효 규정이 이 법에 의한 범죄

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는 개정작업을 마쳤다(U. N. Doc , A/ 7 174 .Add . 3 , 1968 ,

P . 3) .

40 ) 이 결의문이 나오기까지는 공산권 국가들의 강력한 촉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보

아 문제의 협약 제정과정에서 유엔 안팎의 소련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지녔던 주도권

은 결정적이었다. 당시의 심각한 냉전체제 아래에서 이것은 곧바로 서방국가들의 소극

적인 태도로 연결되기도 했다. 유엔이라는 장에서 논의하게 된 첫 계기는 폴란드 정부

대표가 1965년 4월 5일, 인권위원회의 정식안건으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의 처벌

을 포함시키도록 촉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U. N. Doc , E/ CN, 4 .S/ 733 ) .

4 1)토론기간 중의 열띤 논쟁은 마지막 표결에 의한 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 협약의

채택에는 58개국의 찬성 , 7개국의 반대, 그리고 36개국의 기권이 있었다. 반대한 7개국

은 오스트레일리아,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포르투갈 , 남아프리카 , 영국 , 미국이다.

42 ) 예컨대 영국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지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은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제도의 제거를 의도하고 있는 협약을 지

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총회 제22차 회의의 제3위원회에서 영국 대표가 이미 명백히

한 바이지만, 공동작업반에서 마련한 협약의 초안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불만족스럽고

영국정부에 의해서 지지되기 위해서는 좀더 수정되어야 한다. . . ”

(U. N. Doc . ,A/ 7 174 / Add/ . , P .2 )

미국 정부 역시 전쟁범죄라는 용어가 좀 광범한 카테고리이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서만 제한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U. N.Doc . , A/ 7 174 , P .46 )

43 ) 이 협약은 스스로 적극적인 개념규정을 하기보다는 종래 있어왔던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이 두 범죄 개념의 원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상의 개념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자(Un i t ed Na t ions Int e r na t iona l

Law Commis s ion , The Cba r t e r and J udgement o f t he Neur nbe rg Tr ibuna l , New Y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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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P .4 ) .

전쟁범죄 이른바 전쟁관습법의 위반, 그와 같은 위반에는 살인 , 학대행위 , 노예노동을

위한 또는 점령지에서 민간인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추방, 전쟁포로에 대한 또는 해상

에서의 살인 , 학대행위 , 인질살해 , 공공의 또는 사유의 재산 약탈, 도시와 도읍 또는 마

을의 무제한적인, 파괴 또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하지 않는 유린.

비인도적 범죄행위 살해 , 인종 말살, 노예화 , 추방, 그리고 전쟁 중과 전쟁 전을 불문

한 민간인에 대해 저질러진 또 다른 비인도적 행위 , 또는 이 재판소의 관할권 아래 있는

범죄에 관련하거나 그 범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행해

진 , 그러나 행해진 나라의 국내법 위반이 되는가를 불문한 박해 .

44 )Robe r t H, Mi l le r , “The Convent ion on The Non- App l icab i l i t y o f St a t ut ory

Limi t a t ions t o Wa r Cr imes and Cr imes Aga i ns t Human i t y”, Ame r ican Jour na l of

Int e r na t iona l Law, Vo l . 65 , 197 1, P .48 1.

45 ) 이 주장은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 네덜란드 , 필리핀 , 스웨덴 등에 의해 이루어졌

다. (U. N. Doc , E/ CN. 4/ SR 875 참조) .

46 )U. N. Doc . , E/ CN. 4 / SR 873 . P.5

47 ) 이 경우는 망명권이 인정되어 인도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48 )R. Cas s i n 이라는 학자는 이 선언의 표현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시효 등의 제한이 전범처

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U. N. Doc , E/ CN. 4 / 906 .

P . 100 , Foot not e 28참조) .

49 )U. N. Doc , pp . 100~10 1

50 )Thomas Bue rgent ha l & Ha ro ld G. Ma ie r , Pub l ic Int e r na t iona l Law i n a Nut s e l l . Wes t

Pub l is h i ng Co , 1985 , P.20 .

5 1)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의 법원은 역시 국제관습법이다. 점차 국가간 또는 국제기관

에서 체결되는 협약이나 조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약법이 차지하는 위치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 사회의 특성상 국제관습법의 위치는 아직 무시하기 어렵다.

52 )We l l , “Towa rds Re la t ive Norma t iv i t y i n Int e r na t iona l Law” , Ame r ican Jour na l o f

Int e r na t iona l Law, Vo l .77 . 1983 , P .4 13 .

53 )같은 책 pp . 25- 26 .

54 )Shon , “The Law o f t he Sea Cus t omas y Int e r na t iona l Law Deve lopment ” , Ame r ican

Un ive r s i t y Law Rev iew, Vo l . 34 . 1984 , P .279

55 )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의한 정의

56 )The St a t ement (Rev is ed) , # 102 (2 )

57 )U. N. Doc . ,E. CN.4/ 906 , P.53 .

58 )U. N. Doc , . pp . 138~139 .

59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

60 )佐藤幸治 ·中付睦男 ·浦部法穗 ·桶口陽一 , 『주역 일본어 헌법(註譯 日本語 憲法)』하권

(下卷 ) , 청림서원(靑林書院) , 1988 , 1494쪽

6 1) 같은 책 , 1494~1495쪽

62 )일본정부가 당시 초안 제1조의 용어와 관련하여 한 논평은 다음과 같

다. (U. N. Doc , .A/ 7 174 , P.22참조) .

국내법상의 제약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는 범죄는 보다 명백히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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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떤 특정한 문서를 인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자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②이 조항의 (a )항과 (b )항에 언급되고 있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용어

는 어떤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는 데 너무 일반적이다. 학대, 추

방, 노예화 등은 용어의 정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 협약의 자의적인 적용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b )항에 명시된 것과 같은 구체화에 의

해서도 위와 같은 어려움을 충분히 시정하기는 어렵다.

63 )岩澤雄司 , 『條約の國內直接適用可能性』유비각(有斐閣) , 1985 참조

64 ) 1949년의 독일 기본법에서는 , 국제법 존중원칙에 관한 바이마르 헌법의 정신을 강화시키

고 있다. 즉 국내법의 우위에 있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독일 연방법률의 일부가 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발생시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독일 기본법 제25조) . 일

본 헌법은 그와 정확히 같은 문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뜻은 똑같은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入江啓四朗 , 『국제법해의( 國際法解義)』 , 성문당(成文堂) , 1974 , 45 ~46쪽

65 )Dav id F . Kle i n , “A Theory for App l ica t ion o f t he Cus t oma ry Int e r na t iona l Law o f

Human Right s by Domes t ic Cour t s ”The Ya le Jour na l of Int e r na t iona l Law, Vo l . 13 , No

1, 1988 , P. 354 .

66 ) 田岡良一 , 『국제법( 國際法)』 , 경초서방(勁草書房 ) , 1963 , 36~37쪽

67 )Takada Takuz i , Cr imi na l Procedure Ac t , Se i l i n Sbo i n Sb i nsba , Tokyo , P. 3 14 .

68 )桶口陽一등 , 앞의 책 , 1500쪽

69 )U. N. Doc , E. C 4 / 906 , pp . 115~116에서 인용

70 ) J . Graven은 공소시효가 결코 권리가 아니며 단지 편의적인 관행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U. N. Doc , E/ CN.4 / 906 , p . 114 참조) .

7 1)김철수 , 「국제법 존중주의」 , 『고시계』제3 1권 , 서울 , 1976 , 20쪽

72 )협약 제1조(b )항의 초안 내용

73 ) 예컨대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들은 제노사이드가 평화

시 또는 전시 그 어느 시기에 벌어졌든 예방하고 처벌해야 하는 국제법 하에서의 범죄라

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 제1조) .

74 )Benj ama i n B. Fe rencz . Enforc i ng Int e r na t iona l Law: A Way t o Wor ld Peace .

Ocean ia Pub l ica t ions , London , 1983 , p . 439 .

75 )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의병들의 살해 , 민간인에 대한 각종 비인도적

행위 , 그리고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심각한 아파르헤이트 정책 , 독립운동가들

의 살해와 고문 ·박해 등이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한편 정신대 문

제만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하기 전인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설치되고 있

어 이 시기의 범죄행위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76 )Kuhn , “Int e r na t iona l Cr imina l J ur is d ic t ion”, Ame r ican Jour na l o f Int e r na t iona l

Law, Vo l . 4 1, 1947 :Ves pas ian V. Pe l la , “Towa rds an Int e r na t iona l Cr imi na l Cour t ”,

Ame r ican Jour na l o f Int e r na t iona l Law, Vo l . 44 , 1950 참조 .

77 )U. N. Doc . ,A/ 760 , Decembe r 5 , 1948에 수록된 보고자 Mr . J . Sp i ropou lous 에 의해 준비된

총회 제6위원회 보고서를 보라.

78 )U. N. Doc . E/ C. 4 / Sub . 2 / 1992/ 8 .29 J u ly 1992 , p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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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어떤 특정한 분쟁이 중재 , 행정적인 재판소 , 지역 또는 군사적 재판소의 설치와 그를 통

하여 해결된 사례가 적지 않다. (A. M. St uyt 편 , Survey of Int e r na t iona l

Arb i t r a t ions . Ma r t i nus Ni j iho f f Pub l is he r s , Dordrecht , 1990 참조) .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센터는 중재재판소의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센터는 국가간 및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조약 에 기초하여 생겨났다. 이

조약은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 재판부 , 특권 , 중재의 절차 , 결정의 승인과 강제 등을 정

하고 있다. (Wor ld Arb i t r a t ion Repor t e r Is s ue 1. 1987 , pp . 74~ 89 참조) .

80 )UNCC는 쿠웨이트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이라크의 재정 염출로 이루어진 기

관으로 , 청구권의 주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했지만 주된 것은 개인 베이스에서 이루

어지게 되어 있었다.

(U.N. Doc . ,S/ RES/ 692/ 199 1, S/ AC. ,26/ 199 1/ 1,S/ AC. ,26/ 199 1/ 7/ Rev/ 1,S/ RES/ 687/ 199 1 등

의 문서를 참조) .

8 1) 이 기구의 구성배경, 구성내용 , 독립된 재판기구의 구성과 그 결정절차 등에 관해서는

Richa rd B. Li l l ich ed . , The Iran- Un i t ed St a t es Cla ims Tr ibuna l 198 1 ~ 1983 ,

Un ive r s i t y Pres s o f Vi rg i n ia , Cha r lo t t es sv i l le , 1984 참조 .

82 )Pau l S iegha r t , The Int e r na t iona l Law o f Human Right s , Cla rendon Pres s , Ox ford ,

1983 , pp . 47~48 .

83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그에 이은 많은 군사재판에서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독일군인들

이 종래의 관할권 이론에 의한다면 그와 무관한 연합국들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나치

장교의 범행은 연합국의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연합국의 국적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연합국의 국민들에게 가해진 범행도 아니었던 것이다.

84 )Pe t e r Papada t os , The Icbmann Tr ia l , St evens & Sons , London , 1964 , p .46 .

85 ) 다만 이스라엘의 법정에 섰던 아이히만이 그와 같은 항변을 했다. 아이히만의 변호인은

이스라엘 법률 제57 10호가 이스라엘 창설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벌어진 것이고 또한 피해자들이 이스라엘의 시민이 아니었

다는 것을 근거로 국제법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원은 유태인의 학

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능은 그 같은 종류의 범죄 성격 그 자체에서 유

래되는 것으로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기관이 당분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

은 각국의 입법부와 사법부에게 그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주장

을 기각했다. (Pe t e r Papada t os , 앞의 책 p .42 ,44 .

86 )U. N. Doc . ,E/ C. 4/ 906 , p . 116 .

87 )일본 야마구치 현의 정신대 및 강제징용자 모집책임자였던 요시다 세이치가 증언을 위해

1992년 1월 16일 한국으로 왔던 사실은 널리 보도되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만 1천 명

이 넘는 어린 소녀와 젊은 부녀를 정신대로서 군부대에 보내기 위해 사냥했다는 충격적

인 고백을 했다. 그는 이미 1983년 『나의 전쟁범죄 고백록』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을 뿐

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자기를 원하는 곳에 가서 증언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한국일

보』 , 1992년 1월 17일자 참조) .

88 )Georgory J . Ge t s hman , “The Unce r t a i n Ro le o f Innocence i n Un i t ed St a t es Ef for t s

t o Depor t Naz i Wa r Cr imi na ls ” , Cor ne l l Int e rna t iona l Law Jour na l , Vo l . 2 1, 1988 ,

p .289 .

89 )Un i t ed Na t ions Yea r Book 1946~1947 , p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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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Un i t ed Na t ions Yea r Book 1947~1948 , p .222 .

9 1) 대표적으로 고문 등 금지조약과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예만 들어보자, 고문 등 금지조약

은 고문 등 인권 유린자를 제네바 협약은 전범 등 범죄자를 취급하는 다음과 같은 조항

들을 두고 있다.

①제4조에 정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그 영토 내에서 발견되었을 때 당사국은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기소를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그 사건을 제출한다.

②이러한 기관은 그 국가의 중요한 통상의 범죄와 마찬가지 방식에 따라 결정한다(고문

등 금지조약 제7조) .

체약국은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게 한 자들을 색출하고 , 그들의 국적을

불문하고 법정에 세우거나 또는 다른 체약국에서 재판 받도록 그들을 인도할 의무를 진

다. (제네바 협약) .

92 )Naomi Roht - Ar r iazz , “St a t e Res pons ib i l i t y t o Inves t iga t e and Pros ecut e Grave

Human Right s Vio la t ions , i n Int e rna t iona l Law” , Ca l i for n ia Law Rev iew, Vo l .78 . NO

2 , 1980 , p .464

93 ) 고문 등 금지조약 제8조 제2항을 보라

94 ) Fr iede l We iss , "Time Limi t s for t he Pros ecut ion o f Cr imes Aga i ns t Int e r na t iona l

Law" , Tbe Br i t is b Yea r Book o f Int e r na t iona l Law, 1982 , P . 193 .

95 ) 당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스라엘 영토로의 신병 이전의 아르헨티나 주권

을 침해한다는 항의를 심사하면서 ······나치 치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전 세계

적인 비난과 , 또한 아이히만이 기소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인도되어야 한다는

모든 세계인의 관심을 염두에 두고 , 또한 동시에 이 결의가 결코 아이히만이 기소된 그

가공할 만한 범죄를 희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간의 전통적인 관계가 증진될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96 ) Pe t e r Papada t os , 앞의 책 , p . 6 1.

97 ) Ke r v . I l l ino is , 119 U. s . 436 ,444 ( 1886 ) ; Fr isb ie v . Co l l i ns , 342 U.s .

5 19 ,522 ( 1952 ) 등의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결정들은 또한 이스

라엘 법원에 매우 시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 t Gor ney , "Ame r ican Precedent i n t he Supreme Cour t o f Is r ae l " , Ha rva rd Law

Rev iew, Vo l . 68 , 1955 , p . 1194 ) .

98 ) 예컨대 텐진에서 근무했던 한 일본 군인은 한국 정신대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사진들을

1945년 8월 20일 일본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불태웠다고 증언하고 있다( 『韓 日新

聞』) , 1992년 1월 20일자 ; 『조선일보』 , 1992년 1월 2 1일자)

99 ) 정신대 문제만 하더라도 방위청 ·외무성 자료는 일부 공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경찰자료

는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성 ·법무성 자료도 비공개이며 후생성 자료는 단 4

점밖에 공개되지 않았다.

100 ) Cons u l t a t ive As s emb ly o f t he Counc i l o f Europe , Repor t on St a t ut ory Limi t a t ion

as App l icab le t o Cr ime Aga i ns t Human i t y , Janua ry 27 , 1965 , Doc . , 1968 , p . 12 .

10 1) 정신대문제대책반, 『중간보고서』 , 1992 . 9쪽

102 ) Tbe Peop le ' s Korea , Augus t 22 ∼29 , 1992 , p . 6 .

103 ) 나치 점령지였던 프랑스 , 벨기에, 동유럽, 소련 등지에서 나치범죄에 직 ·간접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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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했던 수많은 현지 주민들이 나치 관련자와 함께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던 사실은 너

무도 잘 알려져 있다. 앞에서 보았던 투비에르의 경우도 프랑스인으로서 나치에 협조

하여 유태인들을 강제수용소에 송출한 혐의이다.

104 ) Zad Leavy , "The Ichmann Tr ia l and t he Ro le o f Law" , Ame r ican Ba r As s oc ia t ion

Jour na l , Vo l . 48 , Sept embe r 1962 , p .823 .

105 ) 보다 자세한 것은 졸고 , The Ro le o f Non- Gove r nment a l Organ iza t ions for Human

Right s i n As ian Count r ies , A Thes is Submi t t ed for t he Degree o f Dip loma in

Int e r na t iona l Law of t he London s choo l o f Economics , 1992 , pp . 55 ∼60 .

106 )일본은 국제환경단체의 반대와 많은 국가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분량의

플루토늄을 프랑스 , 영국 등지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Bos t on Globe ,

1993년 1월 5일자 참조 .

107 ) 『독매신문(讀賣新聞)』 1992년 11월 9일자 .

108 ) 『조일신문(朝日新聞)』 1992년 11월 9일자 .

109 ) Michae l Doy le이라는 학자는 서유럽의 자유국가들은 칸트가 묘사한 영구평화동맹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Kocs St ephen Ant hony , France , Ge rmany t he

Po l i t ics o f Mi l i t a ry Al l iance , 1955 ∼1957 , Ha rva rd Un ive r s i t y ph . D

Dis s e r t a t ion , U. N. I . , 1988 , p .5 ) . EC가 이와 같은 신뢰와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진전

되어 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의 전망

- 배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글은 역사비평사에서 출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에서 발췌한 것이며,

연구모임 의 강의자료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 편집자

1 . 머리말 : 아직도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박봉기(74세) 씨는 요즘도 살을 에는 훗카이도의 벌판에서 일본인들에게 둘러싸여 폭행 당

하는 악몽을 꾸곤 한다. 벌써 50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너무나 선명하게 박씨의 뇌리에 새겨

져 있기 때문이다. ·· “문민정부도 마찬가지에요 . 왜 국민의 정당한 청구권을 가로막는

겁니까”라고 되묻는 박씨는 올해가 일본에게는 패망 50년일지언정 우리의 해방 50년은 아

니라고 이야기한다. 1 )

강제징용의 길을 떠났다가 해방이 되면서 무사히 귀환했건만 아직도 고통의 형극 속을 살아

가야 하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대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해당된다. 해방

50년의 기나긴 세월은 이들에게는 시련과 고통 , 소외와 차별로 얼룩져 있다. 겨우 몇 년 전

부터 일본군 위안부 의 잊혀진 존재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동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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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끌게 되었다.

국제법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러 가지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개별적 강

간사건을 넘어서서 전쟁 수행과정에서 군부대에 소속되어 공식적으로 조직 ·운영되어온 일

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학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특히

일본2 ) 과 미국3 ) 에서 이 문제는 국제법 학자들에게 가장 흥미 있는 연구 영역을 제공했

다. 4 ) 더구나 반세기가 넘도록 방치되어온 이들에 대한 민사적 배상책임과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오랜 세월을 경과한 만큼 더욱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실적인 요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국가적 성노예 동원체제5 ) 로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그 해결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엄청나게 쏟아지는 국제적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인정하거나 그 희생자들에 대한 개인적 배상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의 움

직임이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일본 정부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

정부 역시 흘러간 과거의 문제 로 일본과 외교적 분쟁을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가 역력했

다. 유엔을 비롯한 외부세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를 움직일 만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이미 무관심 속에

식어 가는 한 ·일 양국의 전후 보상 을 위한 시민운동단체들의 열기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현안 으로 잡아두기가 힘들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은 그 고통을 경감 받을

수 없는 여전한 식민시대 에 살고 있다. 이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인

가 .

2 .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의 차이 :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1) 피해자측 요구의 내용과 그 추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섰던 많은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

가들에게 국제인권법이나 인도법은 대단히 낯선 존재였다. 일본군에 의해 벌어진 이 만행이

비윤리적이며 반인도적인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었으나 도대체 이 희생자들이 국제법상 어떠

한 권리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어 가는데 가

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조차 가해자에게 사죄와 금전적 배

상을 요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혼란과 무지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네덜란드 출신의 테오 반 보벤

교수였다. 한때 유엔 인권센터 소장을 역임했던 그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로부터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로 인한 희생자들의 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연구(St udy

Conce rn i ng t he Right t o Res t i t ut ion . Compens a t ion and Rehab i l i t a t ion for Vic t ims of

Gros s Vio la t ions o f Human Right s and Fundament a l Freedoms ) ' 를 위임받은 특별 보고관이

었다. 그가 제출한 보고서6 ) 에는 1992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같은 주제에 관한 회의7 ) 의 결론을 인용하고 있었다. 이 결론에 따르면 인권의 침해

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 78 -



금전적 배상 또는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배상(compens a t ion) : 이것은 현찰로 지급 되

거나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을 말한다. 후자에는 육체적 정신적 치료와 고용 , 주택, 교

육 , 토지의 제공을 포함한다.

비금전적 배상은 희생자의 정신적 사회적 복지 및 정의와 평화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공적 공개

·자행된 범죄의 책임의 공적 인정

·책임자로 판명된 자의 처벌

·희생자와 그 친척과 친구 , 목격자의 보호

·기념과 희생자에 대한 추도

·희생자의 치료를 위한 기관의 설치와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보안군에 대한 통제의 강화 , 군사법원의 권한 제한 , 사법부 독립의 강화 , 인권운동가와

법률가의 효과적 보호 , 구금제도의 개선 , 보안군과 법 집행자에 대한 인권 훈련의 제공

등을 통한 재발의 방지

이와 같은 근거에 바탕을 두어 정대협은 자신의 캠페인 목표를 선명히 할 수 있었다. 정대

협이 내세운 요구사항은 바로 이 같은 근거와 과정에 의하여 나타났다.

1. 일본 정부는 정신대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

2 . 일본 정부는 정신대 범죄 사실에 대한 전모를 스스로 공개하라.

3 . 일본 정부는 정신대 범죄 사실에 대해 사죄하라.

4 . 일본 정부는 정신대 희생자를 위하여 추모비를 건립하라.

5 . 정신대 희생자와 유족을 배상하라.

6 .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가르쳐라.

위 6개 요구사항 가운데 그 우선순위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다. 현실적으로 사죄와 금

전배상이 가장 중요성을 띠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8 )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가

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과연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입안 ·기획 ·

실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일곱 번째의 요구사항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라”는 조항을

1993년에 포함하면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9 ) 위에서 본 반 보벤 교수의 이론과 , 활동가

들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범죄임을 인식하면서 낳은 결과였다.

이러한 피해자측의 입장은 1994년 9월 2일자 긴급 배포된 국제법률가위원회

( Int e rna t iona l Commis s ion o f Jur is t s )의 잠정적 권고에 의해 거의 지지되었다. 국제법률

가위원회는 일본과 한국 등의 현지 방문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국제법 질서 하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즉각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

1. 일본은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문제 해결

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2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 일본은 전적으로 희생자들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원상회복이란 의료혜택, 주거 및 이와 비슷한 재활의 조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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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

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단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속히 설치해야한

다.

4 .위의 2 ·3항과 같은 권고가 계류중인 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미

화 4만 달러 정도를 잠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를 시행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일본 정부에 피해자들이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5 . 만약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발생을 계속 고수한다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단

체는 적절한 관계기관이나 유엔의 전문기구에 이 문제를 계속 상정하며 법적 문제에 대

한 권위 있고 분명한 해석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ICJ )의 권고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6 . 한국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관련 조약에 대한 해석 을 의뢰해야

한다.

7 .유엔의 가맹국들은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재활과

배상의 올바른 조치를 책임 있게 취하도록 한다.

2 ) 일본 정부의 태도와 정책

1989년 말 이후 한국의 교회여성연합회 등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본 정부는 거듭하여 민간업자가 한 것 일뿐 일본군이나 국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이러한 부인의 불언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군대 위안부 는 군 , 국가와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 1990년 6월 6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토오카 쇼지 사회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조사를 요청 받고 답변한

내 용)

②당시의 관계자들로부터 사정을 들은 결과 후생성 근로국도 , 국민근로동원서도 조선인 위

안부 에 관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 199 1년 4월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인 일본군 위

안부 로 보이는 명부가 발견되었을 때 노동성 관리의 발언) .

③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 ”( 199 1년 11월 2 1일 전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동원부장 요시

다 세이치가 언론에 일본군 위안부 의 강제동원 사실을 고백하여 보도되자 일본 외무성

관리가 한 말) .

④일본군 위안부 로 동원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대처가 곤란하다( 199 1년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 등이 소송을 제기하자

가토 고이치 일본 관방장관의 대답) .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의 차이가 도사리고 있다. 1 1) 일본의 고위관료들이나 보수이익인사들이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망언 의 행진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사회의 저류를 이루고 있는 식민정책과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서 일본

지식인들 자신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받고 있다.

일본이 일으키고 , 아시아 각지에 크나큰 참혹함과 슬픔을 가져온 15년 전쟁이 끝난지도 벌

써 4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년 8월 15일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은 전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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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병사를 신으로서 숭배하고 전쟁에서 죽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칭찬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전후 처음으로 국가의 최고책임자로서 참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해외 각지에서

일어난 심각한 비판은 금년의 공식 참배를 단념하도록 큰 힘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비교할 때 우리들 일본 국내로부터의 비판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우리는 극도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12 )

그러던 것이 비등하는 국내외 여론에 따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의 설치 운영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 사실과 피해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한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이에 따른 국가간의 배

상조약 또는 평화조약 체결과 그 이행으로 전후 배상은 모두 끝났다는 주장을 일관하게 해

왔다. 이와 같이 일본의 배상책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인도적 견지 에서 위로금

이나 정착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별도라고 주장했다. 사할린에 강제 연행되었다가 잔류한

한국인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하여 1988년부터 시작된 지원사업은 바로 그러한 예이다. 13 ) 일

본은 이러한 입장에서 한 걸음도 비켜 서본 적이 없다. 1965년의 한 ·일 기본협정의 서명으

로 한국 정부와 그 개인의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포기된 것이며, 더 이상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 협정 내용 중에는 정부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

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원호정책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복무 중 사상을 입은 군인, 군속과 그들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법으로서 은급법(恩給法)을 시행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법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유일한 근거법이다. 그러나 패전 후 미군의 점

령기간 동안 연합국 사령관은 1945년 11월 24일 은급법이 민간인 희생자보다 군인 군속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견해를 시달했다. 이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군인연금에 대

해 그 법의 효력을 일부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체결과 연합군의 철수

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군인연금을 종전대로 부활하는 원호법14 )을 다시 제정했다. 이 원호법

은 군인 군속뿐만 아니라 전시에 육군과 해군 당국에 고용되어 일했던 노동자들로 수혜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은급법과는 조금 달랐다. 15 )
뿐만 아니라 1953년에는 폐지되었던 군인 은급

제도도 다시 부활되었다. 그 후에도 군인과 군속 , 그 유족들 , 미귀환자 , 원폭 피복자들을

위한 원호법들이 계속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법률들은 단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 전쟁 당시 일

본 국적을 가졌던 한국과 대만 등의 식민지 국가 주민들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발효와 더불

어 국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른바 국적조항 이라

는 것이다. 지극히 이기적인 관념의 소산이었다. 전쟁 목적에 이웃 식민지와 점령지의 주민

을 내몰아 사용한 뒤 전쟁이 끝나고 이들은 독립국가의 국민이 되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발

상이었다. 이것은 인근 벨기에,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국민을 군인 군속 노동자로 징용한

나치 독일의 경우 전후 독일정부가 원호에 혜택을 이들에게도 똑같이 받도록 입법 조치한

것과도 대조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그 동안 일본인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액은 33조 엔( 약 3 ,000억 달

러) 에 이르고 매년 1조 7 ,000억 엔씩 보상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다. 동일한 피해자를 단순

히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중대

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은 가해자인 일본 군인과 군속에 대해서는 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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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책을 펴면서 정작 그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들인 식민지 또는 점령지 민간인들은 완전히

제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3 . 국제법적 규범 위반과 그 평가

1) 개관

이상과 같은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상반된 주장은 결국 일본군 위안부 의 성격을 어떻

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에서 유래하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가 당시 일본

을 유효하게 구속하고 있던 국제법적 규범에 어떻게 위반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야말로

이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와 , 반면에 일본 정부 또는 개인 가해자들이 지게 될 책임의 내

용을 분명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설치와 운영은 당시 존재하던 다수의 국제법 규범을 위반한 것으

로 보인다. 이 규범에는 성문의 조약뿐만 아니라 관습법을 포함한다. 당시 일본이 가입 , 비

준한 조약으로는 국제노동기구가 마련한 강제노동조약과 부녀매매금지조약, 육전협약 등이

있었다. 당시 비록 성문의 조약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확립된 국제관습법으

로는 노예제도의 금지를 들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그 끔찍한 인권 유린행위에 대해 비인도

적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명기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의 위반은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낳게 된다. 일본은 이러한 국

가책임을 원상회복 , 손해배상 , 사죄 등의 방식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 일본이 이러한 국

가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상 그 책임은 해제되지 않는다.

2 ) 위반한 국제법 규범

( 1) 강제노동조약의 위반

당시 일본 정부가 비준 , 가입한 강제노동조약 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17 ) 1930년 6월 28일

국제 노동기구의 29번째 협약으로 탄생한 강제노동조약에 일본은 1932년 11월 2 1일 가입했

다. 이 조약에 일단 가입하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조약의 폐기를 금지하고 그 후 국

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폐기를 통고하더라도 통고한 때로부터 1년 이후 그 폐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일본은 1944년 11월 2 1일까지 그 효력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 2차 세계

대전의 거의 전 기간 동안 이 조약에 구속되었다. 여기서 강제노동 이라 함은 스스로 자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의 위협 하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무 18 ) (동 조약 제2조)를 말한

다. 이러한 강제노역은 여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금지되고(동 조약 제11조) 강제노역에 종사

시키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

지가 없다.

(2 ) 부녀매매 금지조약의 위반

다음으로 역시 일본 정부가 그 당시 가입하고 있던 부녀매매 금지조약 을 위반했다는 점

이다. 이 조약의 정확한 명칭은 추업(醜業)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이다. 이 조약은 19세기 후반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의 유괴가 유럽 일대에서 빈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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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를 우려한 민간단체의 압력으로 유럽 각국 정부가 추진하여 만든 것이다. 19 )

19 10년에 처음 제정된 이 조약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1925년에 가입했다.

이 조약은 추업( 매춘)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여성을 권유 유괴하는 자 , 추행을 목적으로

사기 , 폭행 기타 일체의 강제수단을 사용하여 성년의 여성을 권유 유괴하는 자의 처벌을 체

약국의 의무로 지우고 있다(동 조약 제1조와 제2조) . 다만 동 조약 제11조에 따르면 추업에

의 권유나 유괴가 식민지에서 행해지는 경우 이 조약의 족용은 배제된다. 따라서 당시 식민

지였던 한국에서 벌어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조약상의 의무를 일본은 지지 않는

것일까 .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위안부 를 권유 유괴하는 행위의 기점이 조선반도였다

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동남아시아 등에 설치한 위안소에 이송 중 , 일본의 선박 내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주목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전 계획과

지령이 일본의 육군 중앙 으로부터 내려간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식민지 조항 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책임은 해제되지 않는다. 20 )

(3 ) 노예제도 금지 규범의 위반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성노예 로서 일본군 위안부 를 희생시킨 것은 당시의 국제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노예제도의 금지라는 국제법 규범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19세기 전반

부터 시작된 노예제 금지의 국제규범은 1926년에 체결된 노예조약의 체결로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 이 조약의 기본적 내용은 체약국에 대하여 소유물과 같은 상태로 두고자 하는 의

사로 개인을 체포 ·수송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이 의무는 단순히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가

장 현저하고 분명하게 확립된 국제관습법규로서 미가입 국가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고 있었다

는 점이다. 20 ) 대부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의 지령에도 징집되어 완전한 무

권리의 노예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점은 그 동안의 자료와 증언 등에 의하여 밝혀진 바이다.

(4 ) 육전협약의 위반

19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법규가 국제적인 조약으

로 발전했다. 그 가운데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제4호 협약으로 채택된 육전법

규관례에 관한 협약(Hague Convent ion wi t h Res pec t t o t he Laws and Us age of Wa r on

Land , 이하 육전협약) 은 체약국은 ······주민 및 교전자가 문명국간에 수립된 관행

으로부터, 그리고 인도의 법칙 및 공공 양심의 요소로부터 오는 국제법 원칙의 보호 및 지

배 하에 있음을 선언 하도록 하고 있다. 2 2 )

19 11년 12월 13일 이 협약에 가입한 일본이 법적 구속력을 받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이 협약의 내용은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조약의 부속서 「육전의 법규관례의 관한 규칙」제46조는 교전국에 대하여 점령지에서

가족의 명예와 권리,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존중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인

여성들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로 징집한 사건에 대하여 전후 연합군에 의하여 설치된

바타비아 전범재판소에서 일본 군인과 민간인 10여 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유죄판결을 내

렸던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재판은 비로 이 조약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

다.

(5 ) 비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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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범죄는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

조 C항 및 일본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 및 양 군

사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이 조례들은 비인도적 범죄를 “전쟁 전 또는

전쟁 중 모든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살인 , 잔혹행위 , 노예적 혹사, 강제이주 및 그밖의 비

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지 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

는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박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쟁범죄 및 평화에 대한 죄와 나란히 규정된 비인도적 범죄의 유형은 무엇보다도 다른

죄목과 구별된다. 비인도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우발적인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조직적 기획과 수행이 요구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3 )

이렇게 보면 전쟁범죄보다는 비인도적 범죄의 입증이 어렵게 된다. 2 4 )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

진 진상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정부와 군대가 조직적으로 수행한 비인도적

범죄 에 해당한다는 점을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다.

비인도적 범죄는 “전승국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아니라 ·····동 헌장이 제정된 당시

존재했던 국제관습법의 표현”이었다. 25 ) 대체로 비인도적 범죄로 분류되고 처단되었던 내용

은 이미 국내법의 형벌법이나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들이었다. 따라서 국제군사재판소의 헌

장에서 규정한 비인도적 범죄는 이러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일본

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시 당시에도 이미 국제법상 그러한 제도는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며 전후 그 금지 위반행위는 비인도적 범죄 라는 범주로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다.

3 ) 국제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추급

( 1 )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기관의 행위일 것 , 둘째 직무상의 행위

일 것 , 셋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 넷째 국제법의 위반행위일 것 , 다섯째 손해의 발

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6 )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설치는 일본의 국가기관이라고 할 국왕 , 수상 및 육군대신 , 각급

군지휘관 , 일반 장병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의 징발과 운영에 관한 형

식적 근거법령이 된 여자정신근로령(칙령 제159호) 은 일본 천황의 서명과 내각총리대신 ,

군수 ·내무 ·후생 등 4개 대신이 부서한 것이었다. 27 )
그 근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의 설치 운영은 역시 국가기관인 수상과 육군대신의 지시 , 조정과 각급 군지휘관의 감독과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28 ) 실제 위안소를 출입한 것은 일반 장병들로서 이들도 국가기관임에

는 의문이 없다.

그 외에 일본국 위안부 제도의 운용 , 일본군 위안부 의 동원과 감금 , 강간 등의 행위

는 모두가 국가기관으로서 국왕 , 육군대신 , 군지휘관 등의 직무행위이자 극도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고의행위였던 것이다. 29 ) 더구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 규범을 위반한 것임은 위에

서 자세히 본 바이다.

(2 ) 일본의 국가책임의 내용과 해제

위와 같은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는 국제법상으로 국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이다. 30 ) 피해국이 해당 국가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물을

- 84 -



수 있음이 원칙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뒤여서 한 ·일

협약의 구속력 여부를 떠나 더 이상 일본의 국가책임 이행을 청구하기 어렵다. 피해를 본

개인이 피해국을 상대로 그 책임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한다.

이러한 국가책임은 국가 스스로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해제의 의무는 이론상으로는

국내법상의 국가책임 과는 달리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국제 불법행위의

시효를 정하는 특별한 국제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3 1)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은 주로 민사적 책임이다. 비인도적 범죄가 되어 가해자 개인이 국제

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개인만이 형사책임을 질 뿐 국가가 형

사책임을 질 수는 없다. 다만 위 조약 등 국제법상 체약국에 대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처벌 의무를 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국가책임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책임을 해제될 수 있는 것일까 . 흔히 국가

책임의 해제방법은 원상회복 , 손해배상 , 사죄 등이 관행상 인정되어오고 있다. 일본군 위

안부 의 경우 원상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손해배상, 사죄 등이 중요한 해제방법이

될 것이다. 32 ) 그러나 이 외에도 이미 소개한 대로 배상의 범주는 진실의 공개 , 재발 방지조

치 . 기념관 설치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3 )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추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책임 있는 국가와 피

해국사이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은 그 근거가 된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약의 의해 설치된 기구에 대하여 다른 체약국이나 그 기구 자체 , 때로는 개

인이 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의 경우 체약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자 또는

사용자단체도 한 체약국의 조약 불이행에 대하여 진정 또는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33 )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의 경우 이러한 제소절차를 거쳐 그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

이 있다. 이 외에도 유엔 인권위원회라든가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국제법규 위반에 대하여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면서도 선

택의정서는 유보했기 때문에 개인은 인권이사회에 통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34 ) 다만 국제인

권규약에 따른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절차를 통한 인권 침해에 국제법규 위반에 대한 사정 외에 국내적으로 가

능한 방법은 없을까 , 즉 책임 있는 국가의 국내 사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다

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35 ) 형사처벌의 문제

는 뒤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곧바로 국내법 위반이 되는

가 하는 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조약을 직접 적용할 가능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을 구속하고 있는 여러 조약 등 국제법 규범이 구

체적으로 일본의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도는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의 청구권원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조약들은 국가를 수범자(受範者)로 하

는 것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조약과 확립된

국제관습법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6 )

이와 달리 조약의 직접 적용 가능성은 그 조약이 개인의 권리를 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추상

적인 국가의 의무를 설정하는 것에 그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37 )
이에

따르면 당해 조약이 그 자체로서 판결의 근거가 되도록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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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에서 부녀매매 금지조약 이나 강제노동조약 이 직접 일본 국내 적용의 가능

성이 있는 것일까? 부녀매매 금지조약의 예만 들어보면 형사적으로 처벌의 의무를 국내법에

강구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작위를 구하는 급부소

송에도 문제가 있어 직접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추업을 강요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조약에 비추어보면 그 불처벌이 조약의 위반이라는 선언을 재

판소에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3 8 )

4 . 금전적 배상책임

1) 책임의 존부를 둘러싼 논쟁

일본 정부는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책임을 지

지 않는다는 전전(戰前)의 입장을 전후 배상청구소송의 답변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3 9 ) 이

른바 국가무답책(無答責) 의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이미 전후 일본 스스로 국가

배상법을 제정함으로써 소멸하고 말았다. 더구나 왕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The k i ng can

do wrong ) ' 는 절대군주제하의 법이론이 국민주권국가에 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 이론을 들고 나온 것은 참으로 흥미롭기조차 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책임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65년의

한 ·일 협정 에 의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본 대로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여러 이론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개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로서 금전적인 배상책임을 낳으며 그것은 한 ·일

협정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이다. 이 이론들을 일별해 보면 다

음과 같다.

( 1)근본규범이론

노예적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멸시키고자 하

는 국가간의 협정은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한하여 국제법상의 근본규범( j us

c igens ) 위반이 되어 무효 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졸고를 비롯한 몇 편

의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피한다. 40 )

(2 ) 사정 변경의 원칙

조약법에 관한 빈조약 제62조는 조약을 체결할 때 존재했던 사정에, 추가로 생긴 근본적

변화 가 있어 해당 사정의 존재가 조약에 구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국의 동의가 불가

결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4 1 )

한 ·일 협정의 근본적 사정 변경으로 드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먼저 한 ·일 기

본협정 제3조에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 정상화 교섭은 바로 이러한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므로 한 ·일

협정에 근본적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 동안 계속하여 일본군

위안부 동원관여를 부인해오던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대일본제국 군대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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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시인하고 정식으로 사죄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1965년 당시 동원 사실과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사정이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 배상청구권의 불포함설

1965년의 한 ·일 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범위에는 보상청구권 만 포함되어 있으며 배

상청구권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42 ) 즉①한 ·일 협정 가운데 청구권협정 의 체

결 근거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4조이며 동 조에 규정된 보상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②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당시 한국 측이 제의한 8개 항목 청구권요

강 의 내용은 모두 보상청구권이며,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③그 당시 일본

측이 제의했다가 철회한 대한 청구권도 역시 보상청구권에 국한되어 있었고 ,④위 협정상 청

구권 외에 문화재, 선박 등에 반환 문제가 따로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청구권협정 상 청구

권에 모든 청구권을 다 포함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한 ·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과정에서 1953년 10월 13일 일본측 대표였던 구

보다 간이치가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배상을 하겠다”는 발

언을 한 사실이 한 ·일 회담 회의록에 기재된 사실이 당시 협상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김용

식 전 외무장관에 의해 밝혀져 위와 같은 주장의 또 다른 근거가 되기도 했다. 4 3 )

(4 )한 ·일 합방조약의 무효이론

일본의 한국 지배는 19 10년의 한 ·일 합방조약이라는 유효한 국제법상의 조약에 근거를

둔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런데 이 합방조약의 전제가 된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 4 ) 이 조약이 무효라면 그에 이은 합방조약이 무효이고 나

아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그 통치가 모두 위법한 군사점령일 뿐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45 )

이른바 을사조약보호조약은 그 이전까지 독립주권국가였던 대한제국의 주권을 사실상 소

멸시키는 것이었다. 외교에 관한 사항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조약 체결권

과 비준권을 가진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무효

를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국제사회에 사신을 파견했던 역사적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조약의 체결 이후 한국에는 일본 정부가 임명한 통감이 정식으로 진주

하고 그 이후 체결된 조약은 이미 허구화된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마

련되고 체결되었다.

이러한 결론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어떤 학자는 한 ·일 합방조

약의 무효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묻는 선결문제 라고 본다. 4 6 ) 한국인의

강제징용 등을 규정한 국가총동원법 등 일제가 제정, 시행한 모든 법률이 무효화되고 그 법

률에 따라 시행된 모든 조치들이 위법한 것으로 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책임을 지는

국가에 대해 피해국이 책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 있는 국가의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른바 loca l r emedy r u le )는 요건47 ) 과 개인이 피해자인 경우 피해를 당

한 때로부터 구젤르 요청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른바

국적 계속의 원칙 na t iona l i t y r u le of cont inuous na t iona l i t y )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한 ·일 합방조약이 무효여야만 일본군 위안부 의 국적이 처음부터 한국일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은 피해국가가 책임국가를 향해 청구하는 경우이다. 뒤에서 보듯

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에는 위 합방조약이 설사 유효하

- 87 -



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합법화되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존속했다고 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설치운영이 합법화된다거나 국제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 48 )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은 그 자체로서 중

대한 인권 침해가 되거나 일본을 구속하는 조약의 위반이 되어 식민지하의 주민이라 하여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5 )외교보호권 포기설

한 ·일 협정에 아무리 양 국민의 청구권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포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청구권(즉 외교보호권 , Dip loma t ic prot ec t ion)이 소멸한 것이고 국민의 청

구권은 잔존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49 )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

로 손해를 입은 경우 , 그 국가는 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바 이 권리가 바로 외교보호권이다. 한 ·일협정에서 포기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으로서 개인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 ·일 협정과 더불어 개별적인 국민의 청구권도 함께 완전히 소

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관리는 이에 모순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즉 일본 중의원 예

산위원회에서 중의원들이 답변을 통하여 “이른바 일한청구권협정에서 양국간의 청구권 문

제는 최종적이고도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가 가진 외교보호권을

상호간에 포기한 것을 말하는 것”50 ) 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조약(일본과의 강

화조약) 제19조 a )항에서 연합국 정부에 대하여 일본국과 국민이 지닌 모든 청구권을 포기

한다고 한 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거듭하여 그것은 외교보호권의 포기일 뿐 , 개인의 청

구권은 살아 있다는 주장을 했다. 5 1 ) 최고재판소도 1968년 재캐나다 재산 보상청구권에서 동

일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52 ) 하급심 판결들도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에 동조했다. 53 )

이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

서 국가를 포함하여 제3자가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1965년의 한 ·일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

권 속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일본 정부의 민간기금에 의한 보상정책

무라야마 일본 총리는 1994년 8월 3 1일 전후 5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전후 문제의 처리방

안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1,000억 엔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가지

고 주로 청소년 교류사업과 자료센터 설립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미야자와 정권 때부

터 제시되었던 이른바 민간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안 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었

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비슷한 안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일본 정부가 배

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할 기금을 준비중이라는 사

실을 알 수 있게 했다. 54 )

그러나 이것은 “일본이 새롭게 아시아 각국으로 영향을 뻗치려는 문화사업의 일환”5 5 )

일 뿐 과거 범죄의 청산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피해 회복의 정책이 될 수 없는 방안

임은 분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간

기금 의 형식을 취하고 범죄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위로금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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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5 6 ) 일본은 위안부 를 비롯한 전쟁중의 인권 침해 희생

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종래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다만 인도적 시혜 를 베풀고자

하는 뜻이었다.

이러한 허구적 민간기금안은 정대협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57 ) 등 국내 단체들의 반대를 가

져왔고 일본 내 시민운동단체들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 민간기금안이 피해자들의 반대에 부

딪치는 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후 50년을 산뜻하게 처리하려는 일

본의 의도는 이들 피해자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의 곤궁

속에 허덕이는 이들 피해자들의 일부가 그 기금의 성격과 목적을 불문하고 분배되는 일부의

돈이라도 받으려 할 때에도 일본군 위안부 ;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3 )국제중재재판소 제소운동

국제중재재판소(PCA) 에 제소하는 논의는 도츠카 변호사와 이를 지지하는 일본운동단체에

서 먼저 제기되었다. 이들이 중재재판을 지지하는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58 ) 첫째 , 피해자들은 고령인 데다가 일본 국내의 사법절차는 대단히 느려 신

속히 구제 받을 수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 국제중재재판소는 보

다 중립적이고 국제법에 정통한 국제법 학자 또는 법관들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 부녀매매 금지조약, 강제노동조약 등의 국제법 규범에 비추어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등이 바로 그 근거이다. 이리하여 NCCJ , YMCA, 여성과 인권 쿠니타치 시민회그

룹 , 일본 그리스도교풍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우리여성 네트워크 , 성차별과 천황제를 생

각하는 회 등 40여 개 단체와 300명 가까운 개인으로 구성된 국제중재재판의 성공과 개인

배상의 실현을 위한 연락회 가 1994년 9월 15일 구성되어 활동에 돌입했다. 59 )

국제중재재판소는 1899년 제1회 헤이크 평화화의에 의하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

해 창설되었다. 이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 있으며 여기에 재판소 국제사무국

과 법정이 자리잡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생겨났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 )가

바로 이 중재재판소와 함께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 ICJ )

로 발전되었다. 바로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의 국제분쟁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개

인과 국가 , 개인과 개인간의 국제적 분쟁을 권위 있게 다룰 재판기관이 없었다. 이러한 국

제사법재판소의 한계 때문에 국제중재재판소가 광범하게 이용되어왔다. 이 중재재판소가 지

금까지 처리한 분쟁 건수는 4 ,0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당초 정대협과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이 국제중재재판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론

이 우세했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그 자체로서 범죄라고 단정해오던 입장에서

일본 정부가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재재판에 의지하는 것은 전략의 후퇴이며 실

제 일본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에서였다. 더구나 만일 정부가 동의하여 중재

재판을 받는 데 성공하더라도 정대협 측은 이 재판소의 성격과 절차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소에서의 변론 능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 승패가 확실하지 않고 패소하는 날이

면 모든 운동의 종말을 맞고 만다는 우려도 반대론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이 중재재판 과

정에서는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금전적 청구 외의 사항은 사실상 판단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정대협 측과 일본 시민단체 측의 이견의 핵심이 되었다.6 0 )
그러나 그 후 이러한 정대협의

입장이 수용론으로 바뀐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였다.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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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정부는 아직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 하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2 .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말하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 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떤 타협안도 내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제법 하에서 개인배상청구권에 대한 확인을

받 는다.

3 . 현재 일본 법정의 민사소송은 장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내법 체계상 승소 가

능성이 많지 않다. 지난 1년여 동안 할머니들이 5명이나 사망했다. 조기 해결이 큰 목적

이며 중재재판소의 제소는 승소 확률이 높다.

4 . 1965년 한 ·일협정 속에 형사적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과 개인배상청구권 문제가 들어 있

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한 ·일 양국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995년 1월 24

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은 샌프란시스코조약 및 그 밖의 조약으로 해

결되었기 때문에 재결을 위해 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할 필요가 없다”면서 거절하고 말았

다. 62 ) 만일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개인배상청구권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중재재판의 확인으

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거절은 역설적으

로 개인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명 국제법 학자들로

구성된 ICJ (국제법률가위원회)가 1965년의 한 ·일조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잔존한다고 내린 결론63 ) 이 일본 정부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5 .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1)개관

위에서도 본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한국의 정대협에

서도 뒤늦게서야 인식하고 주창했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일

본의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정대협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일본 정

부의 배상 등 전후처리를 촉구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인식은 과거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나

강제징용의 범죄행위라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지 못했다. 예컨대 1993년 10월 20일부터 22

일까지 일본의 사이다마겐에서 열린 제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도 “책

임자 처벌에 대해서 정대협이 제기했으나,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전술적 ·방법론적으로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계속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는 정도였다. 64 ) 일본의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전후

배상운동에서 떨어져나가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 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방

법으로 형사적 고소 고발이 긴요하다고 느낀 정대협이 이에 호응하는 소수의 일본인과 시민

단체와 결행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다. 65 ) 그러나 막상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자 일본의 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전후 보상운동단체들이 지지하고 나

섰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고 나중에 마침내 현실적인 고소

고발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비록 일본정부에 의한 형사처벌의 구체적 착수에는 실패하고 말

았지만 전 후 처리운동의 수준을 한국 또는 일본 내에서 그만큼 높인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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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의 근거와 내용

군인들의 민간인 여성들에 대한 강간은 수세기 동안 금지되어왔다. 위반자들은 군형법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곤 했다. 영국의 경우 리처드 2세( 1385년)와 헨리 5세( 14 19년)의 법이

유명하다. 현대의 전쟁법에 의해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강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리버의

설명이다. 66 ) 이와 같이 국내법의 법정에서 군인들의 강간행위는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헤

이크 규정(Hague Regu la t ions )제46조67 )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등에 의하여 그 가벌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국제인도법에서는 여성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과 관행을 만들어왔

다. 68 )

이미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입안, 실행의 전 과정은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 비인도적 범죄는 이미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도쿄 전범재판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적 재판소에서 그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현존하는

국제법 규범 가운데 유엔 현장, 유엔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

약,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노사이드범죄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 및 잔혹하고도 비인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네바협약과 그 선택의정서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6 9 ) 이

러한 국제법 규범들은 대체로 2차대전 이후에 성립된 것이지만 이것은 종래의 관습법들7 0 ) 을

성문의 조약형태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질러진 이와

같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하여 처벌이 가능한 근거를 몇 가지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이로선언과 이를 수용한 포츠담선언 , 그리고 포츠담선언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일본이 저지른 모든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처단할 것을 선언하

고 있다. 카이로선언 제10조는 “우리의 전쟁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하여 일체의 전쟁범죄

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그 항복선언에서 이를 전면적

이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7 1)

둘째,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비인도적 범죄의 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B. C급 전범

으로 처벌했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가 비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며 가벌

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셋째, 이 조례에 따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군인들의 강간행위를 비인도적 범죄로 처벌

한 선례가 있다. 즉 군인들의 책임자와 관여된 민간인들에게 부하들의 국제법 준수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전쟁범죄로 처벌한 것이다.7 2 ) 또한 네덜란드 출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후 1948년 3월 ,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설치된 전범재판소에서 1명의 일본인

장교가 사형을 선고 받는 등 강제매춘죄 등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13명 가운데 9명이 유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접적인 선례가 있다.7 3 )

넷째, , 일본 정부는 연합국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비

롯한 연합국에 의한 전범 및 비인도적 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 (동 조약 제11

조) , 이 수용의 의사 표시는 일본이 연합국에 의한 일본인 전범재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를 제기하지 않고 그 집행의 결과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향후 그러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의지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그같은 일본군의 책임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전쟁이 끝난 지

50여년의 세월이 경과해버린 이 마당에 그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버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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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일본의 형법은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의 경우에도 15년의 경과

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군이 저지른 범죄가 아무리 잔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대로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지른 전쟁범

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확립된

국제관습법이다.7 4 ) 더구나 일본 헌법 제98조 제2항은 전후 서방국가들의 국제법 준수 수준

에 맞추어 일본정부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선언하

고 있다. 여기서 확립된 국제법규 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실시되고 있는 국제관습

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본 헌법학자들의 통설이다. 원래 국제법규라 함은 조약과 국제

관습법을 총칭하는 개념이지만 조약은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확립된 국제법규 속

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성실하게 준

수한다 는 것은 일본의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국내법상 준수해야 할 의

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데 역시 이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완료의 비판

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

하지 않기로 하는 국제조약 을 일본 정부가 비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 때

문에 정대협이 그 동안 일본 정부에 이 조약에 가입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7 5 )

3 ) 고소 고발과 그 접수 거부

( 1)고소 고발장 제출과 거부의 경위

1994년 2월 7일 다수의 일본군 위안부 출신의 할머니들과 정대협이 일본 도쿄 지방검찰

청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입안하고 운용한 것은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자를 수색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7 6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대협의 고소 고발장 접수에 입회하여 동참했던 도츠카 변호

사는 다음과 같이 그 접수 거부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 술회하고 있다.77 )

검찰청 1층의 대합실에서 고소인들과 면접한 것은 도쿄 지검 직고계( 直告係)의 세이토 검

사였다. 동 검사는 고소 고발장을 대충 읽고 난 후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①시효의 완성, ②피고소인의 불특정, ③피고발 사실의 불특정 , ④처벌조항의 불비(不備)

이상의 네 가지 점에서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 검찰관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정대협의 고문인 박원순 변호사는 ①시효

는 인도에 대한 죄 등의 국제법상의 범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피고소인은 성명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특정되어 있고 수사에 의하여 쉽게 특정

될 수 있으며 그 수사의 책임은 일본 검찰국장에 있다. ③피고발 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 ④처벌조항은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등도 일본의 국내법 조항에 해당되어7 8 )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론을 했지만 담당 검찰관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시간 가까운 교섭 결

과 담당검사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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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같은 일본 검찰의 대응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었다. 일본 검찰이 이만한 검토를 하

면서 법적 토론 을 벌인 것 자체가 의외의 것이기도 했다.

(2 )책임자 고소 고발장 제출과 그 의미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후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전범들을 처벌해 달라고 한 최초

의 요구였다. 전쟁이 끝나고 도쿄를 비롯한 곳곳에서 전범재판이 열렸으나 그것은 모두 연

합국들이 임의로 벌인 것뿐이었다. 연합국의 포로에 대한 학대와 연합국 국민들에 대한 범

죄가 주로 처단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였거나 점령지가 되었던 아시아의 피해국

가와 그 피해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년의 긴 침묵을

깨고 피해자들이 비로소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을 낸 것은 여러 가지 의미

를 지니고 있었다.7 9 )

그동안 일본인들의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나 행동을 보인 적은 전혀 없었다. “이제 와서 전쟁 처벌은 말이 안된다. 다 죽었을 텐데

누구를 처벌 할 수 있는가,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응해야 한다로부터 시작해서 처벌할 수 있

는 법적 근거에 대한 물음까지 거의 전범처벌이라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

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8 0 ) 그런데 고소 고발장의 제출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독일의 나

치 전범에 대한 역사적 사례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출신 여성의 위안부 생활 강제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바타비아 재판 등에 대한 연구나 공부가 학자들 또는 시민운동가들 사이

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인간적 동정이나 금전적 보상 정도를

위하여 캠페인을 벌였던 일본의 많은 시민단체들과 그 운동가들이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로 비로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범죄이며 법률적으로 책임질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8 1) 마침내 고소 고발장이 제출되고 이어 접수 거부가

이루어진 후 열린 긴급집회에서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하

였다.

빼앗긴 인간 존엄성을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 여러분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일어나셔서 오늘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낸 것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바로 비뚤어진 우리들 자신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얼어붙은 겨울에도 땅 속의 씨앗들은 봄을 기다리며 몰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피해자들의 한이 봄의 따사로운 햇빛으로 풀리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할 생각입니다. 82 )

또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 접수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범죄적 성격은

점점 가리워지고 민사의 문제로 , 돈의 문제로 점점 왜곡되고 있는”8 1 ) 상황을 뒤바꾸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 고발장 접수와 거부사태를 일본의 NHK, 아시아, 요미우리 등 대

부분의 주요 언론이 보도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동정적 차원에서의 운동을

과거 범죄 참회 운동으로 한 단계 승격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3 )접수거부의 법적 의미와 과제

일본 검찰의 고소 고발장 접수 거부는 그 자체로서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책임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구체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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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처벌 의무를 지닌 일본 정부가 그 외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범죄자의 불처벌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 검찰이 법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은 일본 국

내에 처벌법84 )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국제우화회( IFOR) 가 마련하여 일본

정부에 제정을 요구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5 )

처벌대상 범죄: (시기)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는 193 1년 1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

지의 작위 , 부작위로 한다.

(영역) 처벌 대상 범죄는 구 대일본제국령 및 위 기간에 동제국군이 점

령한 지역에서의 작위 , 부작위로 한다.

( 범죄의 종류) 처벌대상 범죄의 종류는 전쟁범죄 , 인도에 대한 죄 및

이에 준하는 범죄의 3종류로 한다.

처벌 범죄의 정의 :①전쟁범죄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정한 것을 준거한다. ②인도

에 대한 죄에 있어서도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정한 것을 준거한다. ③기타① ,②에

준한 국제범죄에 관해서는 전기한 기준에 의하여 국회가 정한 것을 추가할 수 있다.

형벌: 전쟁범죄 ,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금고를 선

택할 수 있다.

수사 ·재판의 절차: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본 입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률

에 특칙을 두거나 또는 법률에 의하여 최고재판소에 특별규칙 재정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시효의 부적용 : 국제관습법에 따라 본 법의 범죄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소추에 관한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일본 정부의 형사처벌에 대한 거부는 곧바로 유엔을 무대로 활동하는 여러 인권단체들

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1994년 1월 3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다. 86 ) 이들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독일의 나치전범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87 )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국제법적 규범을 만들어왔고 이에 정통한 유엔과 국제적 비정부단체들이 일본 정부

의 처사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6 . 기타의 책임

여기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과서 문제와 희생자들에 대한 진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설

명을 생략한다.

1) 사죄의 문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후 책임에 대해 시인하는데 지독하게

인색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사회 전반의 전쟁책임 불감증과 직결되어 있다. 과거의 전

쟁을 미화하거나 그 희생자들의 피해를 애써 지워버리려는 심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전쟁 책임 불이행이 일본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야기하였다.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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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커녕 이들의 정당한 배상요구를 매도함으로서 또 한번 능멸하는 결과를 낳았다. 88 )

일본 정부와 그 대표자들이 계속 식민지 지배와 잔혹행위에 대해 사과의 발언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발언의 내용은 흔쾌히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

았다. 그리하여 그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도 있었다. 한 ·일간에 벌어진

이 언어의 곡예 는 그만큼 일본의 전후 책임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었다. 더구나 그 사이에 간헐적으로 있어왔던 일본 고위관리들의 망언 은 공식석상의 사죄

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사죄가 단순한 말장난 으

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금전적 배상 , 교과서 개정 등으로 뒷받침하기는커녕 그 사죄 의

말조차도 진실성을 결할 정도로 선택된 것이었다. 89 ) 그동안 이루어진 사과 발언록을 모아보

면 다음과 같다. 90 )

1965 .2 .20 . 한 ·일회담( 당시 일본 외무장관)

- 양국의 불행한 관계에서 연유하는 한국 국민의 대일감정을 유념하고 깊이 반성하는 바이

다.

1983 . 1. 11. 방한 만찬 답사( 나카소네 총리)

- 과거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우리는 이것을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1984 .9 .6 . 전두환 대통령 방일 만찬사(히로이토 일왕)

- 우리는 귀국과의 교류에 의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간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1984 .9 .7 . 전대통령 방일 오찬사( 나카소네 총리)

- 우리의 잘못에 깊은 유감을 새기고 장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굳게 결의하고 있다.

1990 .5 .24 . 노태우 대통령 방일 만찬사( 아키히토 일왕)

- 일본에 의해 초래된 과거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의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여 본인은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

1990 .5 .24 .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가이후 총리)

- 우리의 행로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을 체험하게 된 데 대해 겸허히 반성하여 솔직히

사죄를 드리고자 한다.

199 1. 1.9 . 방한 만찬 답사(가이후 총리)

- 과거를 잊지 않고 그 반성을 현재에 살림으로써 미래를 향한 시야가 열릴 것이다.

1992 . 1. 16 . 방한 만찬 답사( 미야자와 총리)

- 일본은 반성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귀국 국민께 반성과 사과의 뜻을 말

씀드린다.

1993 . 11.6 .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호소카와 총리)

- 과거의 우리의 식민지 지배시절에 한반도의 여러분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한 데 대

해 가해자로서 우리가 한 일을 깊이 반성하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진사드리는 바이다.

1994 . 3 .24 . 김대통령 방일 만찬사( 아키히토 일왕)

- 몇 년 전 한국인에게 다대한 고난을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슬픈 마음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지금도 변치 않는 마음이다. 우리 국민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한국

국민과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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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실 공개의 문제

나치의 만행에 관한 모든 과거사를 현재에 이르러서는 파묻어 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것이 낫

다는 널리 퍼져 있는 사고경향이 비단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젠탈(Wies sent ha l )씨는 화해한다는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의 지식을 기초로 한

후에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9 1)

한동안 관여 사실조차 부정하던 일본 정부가 겨우 일본군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운

영에 대한 관여사실과 부분적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국제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한 일이었

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있

다”면서 “사실의 완전한 발굴과 조사”일본 정부에 기대하는 성명을 냈다. 92 )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 이상 일본측에 닦달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 역시 더 이상 진상조사 작업을

추진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마지못해 일부 자료를 공개하고 강제성까지

인정하였으나 갖고 있는 자료조차 공개를 꺼리고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3 ) 진실의

공개는 배상의 한 범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을 은폐하는 한 진정한 사죄와 재

발 방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은 손안에 들어 있는 자료까지 은폐하고 있는 일

본의 태도는 피해자들의 또 다른 분노까지 일으키고 있다.

3 ) 명예회복 등 원상회복 문제

희생자들의 모든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배상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들의 잃어버린 청춘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다만 그들의 최소한의 명예라도 회

복되어야 하며 현지에 버려진 피해자들의 국내 이주 , 유골 송환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

본 정부의 거듭된 부인과 무관심은 피해자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더욱 큰 생채기를 내고 있

다.

일본군 위안부 생활은 한없는 수치심을 낳았고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국으로 귀

환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곳 현지에서 매춘부로 전락하거나 또는 다른 직업을 전

전하는 고통의 길을 걷고 만 사례들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최근 중국 등지에서 잔류

한 피해자들 일부가 고국을 일시 방문하거나 영구 귀국하는 사례가 있다. 94 )
이들 잔류 피해

자들의 실상에 대한 조사와 영구 귀국을 원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배상의 중요

한 이행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일본 정부가 사할린 동포들에 대하여 취한 영구 귀국 대책

이 그대로 일본군 위안부 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못지 않게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유해를 고국 땅으로 송환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안식을 중시하는 한국인들

에게 큰 명예회복 방안이 될 것이다. 95 ) 실제로 많은 일본군 위안부 들이 전쟁 중에 사망하

거나 전쟁 종료 직후 학살되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96 ) 또한 정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

치심 따위로 귀국하지 못하고 그냥 현지에 남아 매춘부 등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

나 정부 차원에서나 운동단체차원에서도 이들 억울한 피학살자들의 숫자와 장소 , 유골발굴

등의 작업이나 현지 잔류 희생자들의 숫자파악이나 증언채록을 위한 답사
97 )

따위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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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념관 , 박물관 문서보관소의 설치 문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영원한 기념을 위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박물관을 설치하며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과 학술적 이용을 위한 문서보관소의 설치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한 형태

라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배상조치를 추호도 이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일본 정

부는 전쟁 수행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를 비롯한 전쟁피해자들 대신 그 가해자들을 기념

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전몰자추도평화기념관 도 바로 그러한 일본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

되었다. 자민당의 지지단체인 일본유족회 가 1977년이래 로비 해 온 결과 건립되기에 이른

이 기념관은 , 바로 전쟁범죄자들을 포함한 일본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

혀져 뜻 있는 일본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99 ) 더구나 일본군 위안부 또는 전쟁의 민

간인 희생자들이 즐비한 태평양 전선의 곳곳에도 이들 희생자에 대한 기념 대신 일본군 전

사자들에 대한 기념탑이 들어서 있는 실정이다. 10 0 )

이러한 작업은 물론 가해자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국 정부 , 운동단체들도 해

야 할 일이다. 현재 해외운동단체들 가운데 자료실을 설치한 곳이 있으며 채울 자료를 수집

중이다. 10 1) 희생자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시작에 불과하다102 ) 더

구나 희생자들의 고난을 기릴 만한 기념관이나 그 고난의 흔적을 모아둘 박물관 하나 설립

되거나 설립할 움직임은 없다. 103 ) 어떤 의미에서는 금전적 배상이나 형사적 처벌 요구 못지

않게 이 희대의 범죄의 전모를 발굴 , 복원하여 역사에 암기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

다.

7 .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 방안

1) 일본 국내의 동행과 전망

( 1) 사법적 해결의 가능성

일본 국내 법정에 제기되었던 전후 처리 관련 소송으로는 1975년의 사할린 잔류자 귀환소

송 , 1977년의 대만인 구일본병 전사상자 보상청구소송이 선례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전쟁

중 사할린에 강제 연행되어 전후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한국인들이 귀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청구했던 재판이었고 , 후자는 전쟁 중 일본군 병사로서 또는 징병

되었던 대만인들이 일본에 시행 중이었던 연금법, 원호법 등에 의한 보상을 구하는 것이었

다. 전자는 어느 정도 외교적 처리가 이루어져 취하되었고 , 후자는 1982년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는 패소했지만 입법적 해결에 의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두 가

지 소송이 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소송으로서의 선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쟁중의 전쟁범

죄라는 국가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개인의 구제라는 이슈가 제대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

다. 10 4 )

그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 법정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다. 그동안 법칙 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하고 있었던 많은 피해자들이 마지막 희

망을 걸고 도쿄 지방재판소로 몰려든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들이 제

기한 소송은 다음 표와 같다.

- 97 -



사건명 계속 법원 소송제기일

①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보상청구소송 도쿄 지방재판소 199 1. 12 .6

②부산 일본군 위안부 , 여자정신대사죄청구소송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지방재판소 1992 . 12 .25

③필리핀인 일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1 ) 도쿄 지방재판소 1993 .4 .2

④송신도 할머니 사죄청구소송2 ) 도쿄 지방재판소 1993 .4 .5

⑤네덜란드인 위안부 소송 도쿄 지방재판소 1994 . 1.25

1) 이 1차 소송에 이어 필리핀 출신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28명이 같은 해 9월 20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추가로 제소하였다.

2 ) 이 소송은 금전배상과 함께 일본 정부에 대하여 사죄를 구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The

Japan Times , Apr i l 6 . 1993 ) . 이 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사죄문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은 일중전쟁 ,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수행과정에서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어 식민지하의 조선 출신인 귀하를 1938년으로

부터 7년간 위안부 생활을 강제하였습니다.

2 .그 사이 일본국은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귀하의 민족성을 부정하고 일상적으로

위협하고 폭력을 배경으로 하여 조직적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성적 노예로서 취급함에 의

하여 귀하의 인간성을 근저에서부터 부정하여 왔습니다.

3 .또한 일본국은 패전도 알지 못하는 귀하를 중국에 그대로 두었으며 전후 도일한 귀하에

대하여 조사라든가 사죄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 금일까지 귀하에게 준 피해를 은폐하

고 위안부 의 오명을 끼쳐 왔습니다.

4 . 이와 같이 전중 , 전후를 통하여 , 일본국이 귀하에게 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없앨 수가

없지만 나는 여기에 일본국을 대표하여 그 죄책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드립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 대만뿐만 아니라 일시적 점령지였던 필리핀 , 인도네시아

거주 네덜란드 출신 일본군 위안부 들이 계속 제소 대열에 가담함으로써 이 소송들은 계속

논쟁을 거듭하여 계류중이다. 105 )
일본에서의 민사소송 지연은 이미 유명한 바이다. 106 )

이

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원고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소송이

성공으로 끝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지어 이 소

송이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조차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7 )
일본 정부가 위 소송들

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론에는 여러 가지 논거가 있다. 이미 손해배상 책임의 시효가 지났다

라든가 국가의 무책임은 일본 대심원의 판례라든가 또는 국제법상의 규범을 위반하였더라도

국내 법정에서 그 배상을 구할 소송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다는 등이 바로 그러한 논거

이다. 108 )

(2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

1977년 대만인 13명이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한 일본 법원은 국가의 보상책임은 제2차 시

계대전 후 만들어진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전쟁 전 국적을 지녔다가 1952년 이른바 일화( 日

華)조약에 의해 국적을 상실한 대만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의 여론에 밀려 일본 정부는 「대만인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지급법률」을 제정하

여 1인당 2백만 엔의 조위금을 지급하였다. 사법절차에서 졌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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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흔히 전후 보상의 걸림돌은 일본 정부 내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관료들의

전후 보상에 대한 무언의 저항 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외무성 , 후생성 , 대장성 소속의 이

관료들은 부처이기주의 , 과거의 관행 또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전후 보상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109 ) 정치인들의 배상 가능성에 대한 시사와 시

도는 언제나 관료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왔다. 110 )

이러한 관료들의 의식과 사고를 깨뜨리고 획기적인 전후 처리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치

가들의 몫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계는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

치집단도 이 난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그 동안 이 문제

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왔던 사회당마저 자민당과의 연립여당 구성 , 분열로 말미암아 과거

정책의 변모를 초래하고 말았다. 사회당과 자민당의 연립으로 구성된 무라야마 정권은 1994

년 6월 29일 새로운 연립정권에 관한 합의사항 을 만들었고 이 합의에 기초하여 여당 전

후 50년 문제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으며 그 아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를 설치

하였다. 1 11) 여기서 제시된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호도하는 이른바

민간기금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정치권에서 피해자들과 그 단체들을 만족시

키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3 )일본 시민운동단체의 노선과 장래

이론의 수많은 변호사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희생자

들에 대한 이른바 전후 보상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온갖 망언이 난무하고 일본군 위안

부 가 필요악이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본사회에서 이들 운동가들의 동참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1 12 )

그러나 1992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전후 보상 국제공청회 이후 이들의 입장과 노선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

는 일본군 위안부 를 일본의 군인 ·군속의 연장선상에 놓고 이들의 전쟁협력 에 대한 보

상을 받자는 논리를 가진 입장이다. 113 )
이들은 금전적 배상을 중시하면서 희생자들이 돈을

받게 되면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114 ) 다른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는 일본의 비인도

적 범죄의 피해자이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전쟁협력 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전쟁

책임자료센터 등이 이에 속한다. 앞의 노선을 견지한 시민단체는 주로 일본 국내의 제소운

동을 주로 수행하였고 뒤의 노선에 따르는 시민단체는 책임자 처벌 고소운동 , 유엔 등 국제

적 운동과 국제중재재판소 운동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어느 노선을 취했든 간에 오랜 시간

의 경과와 무성과로 말미암아 일본의 시민운동단체들도 초기의 활력과 관심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전후 보상운동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2 ) 한국 내의 현실과 전망

( 1)정부의 입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부처간 이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115 )

일본

의 배상책임이 존재한다. 그 진실에 관한 적극적인 규명을 한다는 것이 초기의 자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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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져 민간단체들의 운동을 지원은 하되 정부차

원에서는 이미 종결된 문제이므로 더 이상 제기하기 어렵고1 16 )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진상조사만을 요구할 것이며 민간단체 차원에서 국내에서 개인배상을 청구하거나 진상조사

운동을 하는 것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17 ) 그러나 이러한 태도변화는 사실상 민간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사실상 일본과의 외교적 현안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한때 기대를 모았던 현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해결에 관한 의지는 이제 물 건너간 모

습 이 되고 말았다. 취임 초기 김영삼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정부에 희생자에 대한

복지는 책임질 것이고 배상은 바라지도 않으니 진상이나 제대로 밝히라는 입장을 취하여 국

민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18 )

정부가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부에 물질적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

다고 천명한 것은 불행했던 과거의 상처를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적

국가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한편 일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려는 취에서임 , 일

정부가 금전적 배상 또는 배상을 해야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

히려 우리 정부가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자세를 보일 경우 일본이

느끼는 도의적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금후에도 정부 차원의 배상, 보

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나 민간 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서는 깊은 관

심과 필요한 지원을 행하고자 함.

그러나 약속과 달리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원호에 별다른 성의를 기

울이지도 않았고119 ) 나아가 일본 정부에 요구한 진상조사에 대한 압력도 별로 가하지 않았

다. 일본정부에 대한 금전적 배상의 포기는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청구의 포기

나 다름없었고120 ) 이것은 국제인권단체들의 관여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며12 1) 나아가 일본 정

부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김을 빼는 일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당사국인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일본 정부를 돕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정대협의 현실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식 발족된 지 이제 5년이 넘었다. 한국

의 진보적 여성운동의 성과를 모아 활기찬 출범을 보였던 이 단체가 그 동안 일본군 위안

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의 국내외적 센터 역할을 해왔던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활동 , 연구작업 , 여론형성 캠페인 , 법적 대응 등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의 이슈로 제기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정대협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

안부 문제에 관한 국내의 여론은 이미 식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체 내의 열기도 떨

어졌다. 여성운동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운동의 핵심 인사들이 빠져나

가면서 운동의 활력도 잃게 되었다. 122 ) 운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서 국내외 일본군 위

안부 운동에 큰 상실을 가져올 것이 염려된다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의 대

부분은 한국 출신이고 따라서 한국에서의 강력한 운동이야말로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의 운

동을 추동하고123 ) 나아가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단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을 견인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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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엔의 논의와 전망

그동안 정대협이 유엔의 각종 기구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국제 여론의 형성과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이었기 때문이다. 정대협이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1992년

2월 이효재 공동대표가 미국의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이 문제에 관한 호소문 등을 전달한 때

부터였다. 그 후 1992년 8월을 시작으로 매회 유엔인권위원회와 소위원회 , 현대형 노예제

실무반 회의 등에 계속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등 대표를 파견하여 발언해왔다. 124 ) 이러한

활동은 일본 도츠카 변호사의 선구적인 활동과 주선에 힘입은 바 컸다.

유엔에서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앞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 ia l Rappor t eur on Impun i t y for

Pe rpe t r a t or s o f Gros s Vio la t ions o f Human Right s ) :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의하여 조와

네( Jo i ne t )와 기세(Gu iss e t )두 사람이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중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이 주제에 해당하고 , 특히 가해자들의 불처벌문제에 대한 중

요한 사례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②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Spec ia l Rappor t eur on Vio lence aga i ns t Women) : 1993

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당시 여성들이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사항이 인권위원회에 의

하여 채택되어 임명되었다. 이 보고관은 3년의 임기 동안 여성에게 행해지는 강간 , 가정

내 폭력, 성희롱 , 매춘 , 포르노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해당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보고관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방대한 영역에 비추

어 얼마만큼 포함될지는 알 수가 없다.

③전쟁중의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미국의 린다 챠베즈로 하여금 전쟁중의 조직적 강

간 , 성노예 등의 문제를 다루도록 결정되었다가12 5 ) 다시 보류되는 등 , 이 안건은 우여곡

절을 겪었다.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기 동안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소위원회에 재고를 요청했던 것이다.

④유엔 세계여성대회: 북경에서 1995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

로서 유엔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와 같이 NGO포럼에서 아시아

국가 또는 보스니아 관련단체들과 전쟁중의 성노예에 관한 여성포럼 등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정대협이 주로 활용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사법적 기관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마당에

불과하여 일회적 호소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 일본 정부의 로비 때문에 적극적인 결의나 권

고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소위원회나 실무반 회의 등에서 유리

한 권고 등이 나오더라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일본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계를 가지

게 마련이었다. 각종의 특별 보고관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

으나, 이것 역시 최종적으로 일본을 구속하는 구체적인 결의로 연결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

박하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
126 )

에 의하여 설치된 조약상의 기관으로서 동 규약

의 이행에 관한 감독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국가들로부터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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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받아 규약의 국내 실행조치를 점검함과 동시에 그 규약상의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으로

부터 통보를 받아 구체적인 사안을 심의하기도 한다. 일본의 보고서127 ) 에 대해 몇 개의 비

정부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반박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128 ) 이 보고서에

대해 1993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심사를 벌였다. 이

때 몇몇 이사회 위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질문을 했으며, 일본 정부 대표는

그 사건은 규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의 일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대응하였다. 12 9 )

그러나 일본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개인통보가 불가능함은 이미 본 대로이다. 그리

하여 경제사회이사회 1503호 절차를 이용하여 유엔에 개인적 진정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

나 이것은 비공개적 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 정부에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도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130 ) 이렇게 본다면 유엔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도 여론 환기의 기능 외에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노동기구가 마련한 강제노동조약을 위

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한국과 일본 또는 제3국의 정부 , 노동자 , 사용자단체가 이 문제를 제

기할 수 있다. 133 ) 이 단체들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6조에 의한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과 위반상태를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할 수 있을 것

이다. 정부가 아닌 노동자단체가 제소권을 갖는다는 것과 이에 따라 비교적 진지한 조사작

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이 방법의 장점이다. 132 )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에 대한 반대운동은 유엔을 둘

러싼 또 하나의 신경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아시아 지역과 국제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 하나의 예로 1993년 7월

15일에는 한국의 정대협과 미주지역 정대협 6개 단체 , 필리핀의 2개 단체 , 대만, 인도네시

아, 네덜란드의 단체들이 합세하여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하는 아시

아 연대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133 ) 일본 정부의 강력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취임 열망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반대운동은 일본 정부의 민감한 반응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이러한 점

에 착안하여 정대협은 반대 서명운동에 착수하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명작업이 완

료되면 유엔 회원국의 외무성과 유엔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 북한과의 문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회담과 일본의 전후 보상 문제는 직결되어 있다. 북한이

과거 남한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파행적인 한 ·일 협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이고 보면 일본과 새로이 체결되는 조약은 한 ·일 협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본과 수교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한은 “일본이 진심으로 국제사회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서려고 한다면 그릇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수교협상의 초기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134 )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의한 조선병합이 합법적이고 태평양전쟁 후에 분리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

에는 재산청구권의 문제가 있을 뿐 보상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1965년의 한 ·일협정과 같이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해결을 고집하고 있다. 135 ) 아무튼 북

한의 주장이 일본과의 수교조약에 반영되면 한 ·일협정의 개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한 처지

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136 )

북한은 일본의 전후 책임의 강조와 이로 인한 배상 요구가 곧바로 북한 ·일본 수교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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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이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37 ) 북한은

1992년 8월 1일 일본군 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138 ) 특히 북한은 일본의 한국인 강제연행과 강제노역,

정신대, 학살 등이 비인도적 범죄이며 당시의 강제노동조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

조하면서 , 일본의 책임 추궁에 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이러한 일본의 책임

에 관한 깊은 연구와 체계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39 ) 다

만 조총련계 인사와 일본인들이 중심이 된 일본의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은 일본 각

지의 강제 연행자들의 명단과 자료발굴에 큰 성과를 보였다.

이 문제야말로 남북한이 공동의 민족적 과제로 공동 대응할 인도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쌍방정부는 서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1992년 2월20일 제6차 남부고

위급회담 기본 발언을 통해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핵문제 등 현안의 초점을 흐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말았다. 140 )

8 . 맺음말

전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독일의 전후 배상문제는 거의 매듭을 지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

본의 경우에는 전후 배상을 비롯한 전후 처리 문제가 이제 그 봇물을 이루며 제기되고 있는

단계이다. 14 1) 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이슬람 여성에 대한 강간을 비롯한 이른바 인종청

소 14 2 ) 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보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143 ) 에 의하여 국제재판소까지 설치된 것에 비해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의

관심과 대응은 대단히 미온적이다. 약삭빠른 일본 정부는 판도라의 상자 가 될 것을 두려

워하며 황급히 이 문제의 빠른 종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배상과 그 기초로서 일본의 과거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 또는 점령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온갖 유형의 희생자들이 홍콩 , 대만,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 태평양의 작은 섬 팔라우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배상의 아우성을

내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피해국가들 사이에 민주화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과

그 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가들144 ) 이 언젠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피해의 회

복과 정의의 요구를 해올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14 5 )
이 거센 물결은 일본의 진정한 배상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자손손 14 6 ) 이어져 내려가게 마련이다. 아무리 과거의 강물 속

으로 흘려보내려 해도 언제나 현재의 문제로 다가설 것이다.

8 ·15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8 ·15를

거듭 맞으면서 정말 끝난 것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배상을 받고 책임자

처벌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진짜 끝날 수 있겠죠 . 1 47 )

1990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그 생생한 고통의 기억을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로서

우리에게 들려준 때로부터 5년, 해방의 날로부터 50년, 아직 이들에게 아무런 배상도 위안

도 없다. 어떤 분들은 희생자로서 신고한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기도 하다. 위에서 토로한

한 할머니의 말은 대답 없는 메아리로 되돌아오고 있다. 한때 유행처럼 이 문제를 다루었던

언론도 이제 냉담하다. 남비처럼 들끓던 국민의 관심과 여론도 잠시의 일이었다. 이들의 아

물지 않는 상처 , 모두 떠나버린 공허함과 회한만이 그대로 남았다. 일본 정부는 빗발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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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포화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장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당장은 국제적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비정부단체 , 국제 여론 등이 이

문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정책을 바꾸게 할 만한 위력은 아무

것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면 서두에서 정리한 본래적 의미에서의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

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도 아직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수준에서라도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그들의 고통에 찬 일생이 그대로 역사

속에 묻혀 버렸을 것을 생각한다면 이만큼이라도 알려지고 논의하게 된 것도 불행 중 다행

이다. 이 비관적 전망 아래 이제 가장 어두운 시대의 기억을 우리는 깨끗이 정리하지 못한

채 미결의 역사적 부채로 다가오는 2 1세기,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

다. 그리고 그것은 한 ·일간 또는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상처 , 건

널 수 없는 심연 , 계산할 수 없는 손해를 남기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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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Japan Fede ra t ion o f Ba r As s oc ia t ions , "Repor t on t he App l ica t ion and Prac t ice i n

Japan o f Convent ion on t he El imi na t ion for Al l Forms of Dis c r imi na t ion Aga i ns t

Women " , Decembe r 1993 , p . 32

17 ) 이 점에 관해서는 졸고 , 「종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노동조약」(한국노총의 세미나 원

고) 1995 .2 .9 참조

18 )여기서 말하는 노무의 범위 속에 성적 위안 이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조

약의 원문이 단순한 노동(work ) ' 뿐만 아니라 역무(s e rv ice ) ' 를 병기하고 있고 매춘 및

포르노를 위한 아동의 강제매춘을 강제노동에 포함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의 해석( Int e r na t iona l Labour Of f ice , "Repor t Ⅲ : Repor t o f t he Commi t t ee 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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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 r t s on t he App l ica t ions o f Convent ions and Recomment a t ions . " Gene ra l Repor t

and Obs e rva t ions Conce r n ing Int e r na t iona l Labour Confe rences 8 1s t Ses s ion 1994 .

Geneva ) 에 비추어보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19 )阿部浩己, 「軍隊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 , 『法學セミナ 』 , 1993년(年) 110월호( 月號)

64쪽 각주 5참조

20 )阿部浩己, 앞의 글 65쪽

2 1)위의 글 , 64쪽 . 노예제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과정에 관해서는 졸고 , 앞의 미발표 원고

참조 .

22 ) 이 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본의 위반 및 그 책임에 대해서는 김명기 외 5인 ,

「정신대 대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한 ·일가의 법적 제문제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

논총』제37권 제2호 , 1992 . 56~6 1쪽

23 ) Un i t ed Na t ions Wa r Cr imes Commis s ion , Law Repor t s Tr ia ls o f Wa r Cr imi na ls . Vo l

15 , 1949 , p . 134~136

24 ) 따라서 비인도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이 손쉬운 전쟁범죄로 처단할 수 있다

고 본다. (Theodor Me ron , "Rape as a Cr ime Unde r Int e r na t iona l Human i t a r ian Law" ,

Ame r ican Jour na l o f Int e r na t iona l Law, Vo l . 87 , No .3 , 1993 , p .428 )

25 )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 내용이기도 하다. (Georg Schwa rzenbe rge r , Int e r na t iona l Law :

The Law of Armed Conf l ic t , Vo l .2 . St evens , London , 1968 , 484쪽 참조)

26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설치 운영행위가 일본 국내법상 위법한 것이 되어 국내법상 국

가책임 을 지게 되는 것은 국제법상의 국가책임 의 경우와는 별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에 의한 국가책임 은 여자정신근로령 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한 ·일합방조약이 무효라면 여자정신근로령 은 한

국에 대해 무효) . 소멸 시효기간의 경과도 우려되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김명기

외 , 앞의 글 , 62~65쪽 참조)

27 ) 『조선일보』 1992 .2 .8

28 )육군대신과 각급 지휘관들 사이에 오간 전문을 비롯하여 이들의 일본군 위안부 에 관한

지휘 , 감독 , 통제의 서류들은 「종군위안부자료집(從軍慰安婦資料集)」 , 대월서점(大月

書店) , 1992에 집대성되어 있다. ]

29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명기 외 앞의 글 , 42~46

쪽 참조

30 )阿部浩己, 앞의 글 66쪽

3 1)阿部浩己, 앞의 글 66쪽

30 )김명기 외 , 앞의 글 66~67쪽

3 1)특히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6조는 국제노동기구의 기관이나 다른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

의 조약준수 불이행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사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

다( 高野雄一 , 『國際社會における人權』 , 岩波書店 , 1977 , 112쪽

32 )국제인권규약( ICCPR) 제정 당시 시효제도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관행이며 인

권이 사회가 오래전의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방지해줄 것 이라는 주장을 통하여 시효제

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Dra f t Ru le 9 1( 1) . CCPR/ C/ L. 2 and Add 1 and 2 )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배척되었다.

35 )확립된 국제관습법규가 일본의 국내법으로 수용 ,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법률적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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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졸고 「일본 전쟁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 , 『역사비평』 , 1993 . 봄호

223~225쪽 참조

36 )入江啓四朗 , 『국제법해의( 國際法解義)』 , 성문당(成文堂) , 1974 , 45~46쪽

37 ) 이러한 견해에 따라 조약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결정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岩澤雄

司 , , 『條約國內適用の可能性』 , 유비각(有斐閣) , 1985 , 28 1쪽 이하 참조

38 )阿部浩己, 「戰後責任 と國際法」 , 日本辯護士聯合會 , 『自由と正義』 , 1993年 9 月號 20쪽

39 )藍谷邦雄 , 「戰後補償裁判とその戰爭」 , 『法學セミナ 』1993年 10 月號 6 1쪽

40 )졸고 , 「정신대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의 검토」( 미발표 원고) , 1993 . 9~12쪽 : 배금

자 , 「정신대 문제의 전개과정」 , 『1992년 인권보고서』제7집 , 대한변호사협회 1993 .

320~322쪽

4 1)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금자 , 앞의 글 32 1~322쪽 참조

42 )김명기 외 , 앞의 글 68쪽

43 ) 『한겨레신문』1992 . 6 . 17 이에 대하여 외무부 관리들은 여전히 구보다 대표의 발언이

계속 의제로 남지 않았으며 청구권협정에서 한 ·일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44 ) 이 문제를 가장 최초로 잘 정리하고 있는 논문은 김명기 외 , 앞의 글 2 1~30쪽 : 戶塚悅

朗 , 「1905年 韓國保護條約の無效と從軍慰安婦强制連行問題のゆくえ」 『法學セミナ 』

1993年 10月號 6쪽 이하

45 )그러나 이러한 무효론에 대하여 그 당시 무력에 의한 정복도 영역 취득의 합법적 수단으

로 인정되던 국제법 하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阿部

浩己 앞의 글 63쪽)

46 )김명기 , 앞의 책 33쪽 . 그에 따르면 일본이 여자 정신대를 설치 운영하여 한국인의 인

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국민이 일본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묻거나 피해자

인 사인이 일본에 대해 국내법상 국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선결문제가 해

결도어야 한다. 그 하나는 일본이 여자정신대를 설치 , 운영할 당시 한국이 국가로서 존

속했느냐 하는 과제이고 , 다른 하나는 1965년의 청구권 협정 당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

구권이 포함되었느냐 하는 문제 라고 한다.

47 ) 다만 피해자 모든 사람이 다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어느 한 사람이 구제절차를 거

쳐 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공정한 구제를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다른

사람들은 국내적 구제절차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김명기 외 , 앞의 글 65쪽)

48 ) 다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강제노동조약 에서와 같이 식민지에서의 적용에 관한 특별조항

이 있는 경우 그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49 )阿部浩己 앞의 글 19쪽

50 ) 199 1년 8월 27일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30호 . 10쪽

5 1)Kazuya Hi robe , "Wa ive r of Wa r Cla ims i n Japan- Prob lems Re la t ing t o Ar t ic le 19 (a )

o f t he Trea t y o f Peace wi t h Japan" , The Japanese Annua l o f Int e r na t iona l Law. No

22 , 1978 , 4 1쪽 . 이에 따르면 일본국이 피고가 된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그 조약 제19조

(a )는 개인의 청구권에 기초를 둔 국가의 청구권 , 즉 외교보호권 만을 의미할 뿐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고 한다.

52 ) 『일본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日本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22권(倦 ) 제2808항(第2808項 )

53 )Sh imoda and ot he r s v . Gove rnment o f Japan(Tokyo Dis t r ic t Cour t , Decembe r 7 , 1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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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29 14 (Wa ) o f 1950 and Cas e No .4 177 (Wa ) o f 1952

54 ) 1992년 2월에는 이른바 견무금(見舞金) 안이 보도되었고( 『북해도신문(北海島新聞)』

1992 .2 .9 )같은 해 5월에는 고령화한 위안부의 생활 지원 을 위한 기금 창설안이 보도되

었다( ( 『산경신문(産經新聞)』1992 .5 . 18 ) , 그 후 호소카와 수상 집권기에도 일한의원연

맹 회의에서 일본측 의원들이 최저 5 ,000만 엔 규모의 기금 창설을 제의한 적이 있다

( ( 『주간 법률신문(週刊 法律新聞)』1993 .9 . 3 )

55 ) 1994년 9월 1일자 정대협 성명서 무라야마 일본 총리 담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56 ) 이러한 성격 역시 정대협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정대협은 1994년 8월 23일자 일본군

위안부 민간기금 위로금 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

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법적 책

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술수 라고 주장했다. l

57 ) 대한변호사 협회는 1994년 8월의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과거의 범죄적 인권

유린에 대한 반성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개인적 배상을 기피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교류기금이 일본의 과거속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58 ) 國際仲裁裁判を成功させ , 個人補償 を實現させる

59 ) 이시카와 이즈코 , 「일본에서의 지원활동에 관하여」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 국제중재재판소 제소를 위한 한 ·일 변호인단 토론회 보고서』 , 한국정

신대문제대책협의회 ·PCA 한 ·일 변호인단, 1995 . 1. 13쪽

60 )일본측은 일본 정부를 중재재판소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광범한 시민의 지지를 모아야

하는데 처벌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 중재재판운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6 1) 1994년 7월 28일자 정대협 성명서 일본은 아시아교류기금 안 백지철회하고 PCA로 가서

국제법으로 심판 받자 : 무라야마 일본 수상 방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지은희 「PCA

의 운동적 의미와 정대협의 향후계획」 , 『국제중재재판소 제소를 위한 한 ·일 변호인단

토론회 보고서』8쪽 이하 참조

62 ) 1995년 1월 25일자 정대협 성명서

63 ) Int e r na t iona l Commis s ion o f J ur is t s , Comfor t Women , An Unf i n is hed Ordea l : Repor t

o f a Mis s ion , Geneva , 1994 , p .203

6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제2차 종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1쪽

65 ) 이러한 일본 시민운동단체의 소극성 때문에 정대협은 자체부담으로 이 고소 고발장 제출

을 결행했으며 심지어 모든 여행과 숙박 등의 경비조차 평소 때와는 달리 완전한 자체

부담으로 했다. ( 「戰後補償ニュ ス」 , 제11호(第11號) 1994 .2 .2 1. 1쪽

66 )Franc is Liebe r , Ins t r uc t ions for t he Gove r nment o f Armies of t he Un i t ed St a t es i n

t he F ie ld , Ar t ic le 44

67 ) 이 조항의 정확한 내용은 가족의 명예와 권리, 개인의 생명과 재산, 종교적 신념은 존

중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실제 강간행위를 처벌하는데 별로 사

용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Theodor Me ron , 앞의 글 , 425쪽 참조

68 ) 이 점에 대해서는 Franco is e Kr i l l , "The Prot ec t ion o f Women i n Int e rna t iona l

Human i t a r ian Law" , Int e r na t iona l Rev iew o f Red Cross . Vo l 25 , 1985 , p . 337 이하 참

조

69 )전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여성에 대한 강간행위 등이 바로 이러한 국제법 규범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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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다고 한다. (Er ica- Ir ene A. Daes . "New Types o f Wa r Cr imes and Cr imes aga i ns t

Human i t y : Vio la t ions o f Int e r na t iona l Human i t a r ian and Human Right s Law" ,

Int e r na t iona l Geneva Yea rbook , Geneva , 1993 . p .72

70 )군대의 여성 강간이 비인도적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네바협약과 같은 조약뿐만 아니

라 기존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된다는 점은 미 국무성의 다음과 같은 서신

에 의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우리는 제네바협약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

것은 강간을 행한 군대를 기소하는 것은 현재의 제네바협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Le t t e r f rom Robe r t A. Bradt ke , Ac t ion

As s is t ant Sec re t a ry for Leg is la t ive Af fa i r s , t o Sena t or Ar len Spec t e r ' 1993 , 1.27 :

Theodor Me ron 앞의 글 427쪽 , 각주 22에서 재인용

7 1)주지하다시피 일본천황은 1945년 8월 15일 라디오 방송으로 연합군에 항복했고 , 같은 해

9월 2일 이를 성문화한 항복문서의 서명이 일본측 대표와 연합국 측 대표에 의해 이루어

졌다. . 이 항복문서에서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정부 수상

에 의해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서 제시한 제 규정을 수락한다. ……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

다. 고 다짐하고 있다.

72 )The Tokyo J udgement : The Int e r na t iona l Mi l i t a ry Tr ibuna l for t he Fa r eas t , Vo l 2 .

B.V.A. Ro l l i ng & C. F . Rut e r eds . , 965쪽 . 97 1~972쪽 , 988~989쪽 , 강간을 포함하여 부

하들의 범죄를 묵인함으로써 전쟁법 및 전쟁관습법 위반으로 기소된 도요다 제독의 사건

에 대해서는 Wi l l iam H. Pa rks , "Command Res pons ib i l i t y for Wa r Cr imes " , Mi l i t a ry

Law Rev iew, Fa l l 1973 , 69~73쪽 참조

73 ) 바타비아 군사재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니시노 류미코(西野留美子) , 「일본군 위안소

정책과 위안소 경영자」 , 제2차 한 ·일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 , 1993 . 12 . 18 : 자바섬의

네덜란드 위안부 , 『신동아』1992년 10월호 기사 ( 이 기사는 일본의 『조일신문(朝日

新聞)』이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의 발굴문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을 전재한 것) 참

조 . 위 보관소의 Uno f f ic ia l Trans la t ion은 Da t um ont v . : 94 .2 . 3 . Nr : 063 .94 .A. Te r

behandde l i ng : Al len이라는 표지 하에 배포된 것임 .

74 ) 이 점에 대해 자세한 것은 졸고 , 「일본 전쟁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 ,207쪽 이하

참조

75 ) 예컨대 1993년 11월 5일자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수상의 방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대협은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 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부적용조약 에 가입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76 ) 「每日新聞」1994 .2 .8참조

77 )戶塚悅朗 , 「韓國人被害者ち五十年ふりに告訟告發」 , 『法學セ ミナ 』1994年 4 月號 104

쪽

78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는 살인 ·강간 ·납치 ·감금 ·손괴 등 대부분의 문명국가에

기존 형사법으로 처벌되어오던 죄목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하여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할 것 .

79 )도쿄 전범재판에 대한 일본인들의 뿌리깊은 반발과 부정의 의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졸

고 , 「동경 전범재판 , 그 능욕과 망각의 역사」 ,233쪽 이하 참조

8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 제5호 1994 .4 . 11. 3쪽

- 109 -



8 1)실제로 책임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일본측 시민단체들과 의견의

교환 ·조정과정을 거쳤는 바 이들은 당초에는 형사처벌 요구가 일본의 대중이 그나마 끌

어올린 전후보상 에 관한 열기를 냉각시키고 말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82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가 거절당한 1994년 2월 7일자 전 일본군 위안부 에 의한 전쟁책

임 고소 고발 긴급보고집회 참석자들의 호소문

83 ) 1994년 2월 2일자 정대협의 기자회견을 위한 보도자료

8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이스라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마련한 나치 관련

처벌법은 이러한 처벌법의 모델이 될 만하였다. 이러한 처벌법의 입법에 대해서는 졸고 ,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각국의 나치 관련자 처벌법 현황」 , 제2차 한 ·일합동연구회

발표논문 , 1993 . 12 . 19 참조

85 ) 1994년 2월 6일자 『매일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입안자 등의 처벌 법제화를 유

엔 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86 )그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Int e r na t iona l Fe l lows h ip o f Reconc i l ia t ion ,

Int e r na t iona l As s oc ia t ion of Democ ra t ic Lawye r s . Th i rd Wor ld Movement aga i ns t

Exp lo i t a t ion o f Women , Wor ld Counc i l o f Churches 등 5개 단체였다.

87 )신혜수 , 「유엔인권위원회 참석 보고」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제5호 , 4쪽

88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제기를 응석받이 라거나 책상 때리며 큰소리로 위협 하는

것으로 매도한 일본의 『문예춘추(文藝春秋)』1992년 3월호는 특히 고약하다( 『동아일

보』1992 .2 . 11 :신일철 칼럼, 일 지식인의 윤리불감증 , 『동아일보』1992 .2 . 14 참조)

89 ) 사죄와 그 진정한 의미의 분석에 관하여는 다음의 재미있는 논문이 있다. Norma Fie ld ,

"Words and Money , Apo logy in Cap i t a l is m" , Pres ent ed a t t he Annua l Mee t i ng o f t he

As soc ia t ion for As ian St ud ies , Bos t on , 1994 Ma rch 24~27

90 ) 『한국일보 』1994 . 3 .25

9 1)S imon Wiess ent ha l , The Murde re r s Among Us ( Jos eph Wechs be rg de . , New York , London

1967 )을 평한 Times Li t e ra ry Supp lement (J une 8 , 1967 )의 Sea rche r for Gu i l t y Men "

제하의 기사 참조( 방선주 , 위의 글 , 2 15쪽에서 재인용)

92 )The St a t us o f t he Comfor t Women Is s ue and Korea ' s Pos i t ion , Decembe r 1992 . p .5

93 )일본군의 직접 개입 자료를 발굴하여 유명해진 요시미 요사아키 교수는 미국에서 일본으

로 반환된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방위청 , 경찰청, 후생성 , 노동성 등의 자료는 아직 공

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세계일보』1992 . 1. 18 )

94 ) 1994년 6월 10일에는 중국 안휘성에서 살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 정학수 할머니가 귀국

한 바 있다. ( 『한겨레신문』1994 .6 . 11 참조)

95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군 위안부 외의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유해의 발굴 송환도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예컨대 일본 후생성 지하창고에 보관된 2 ,328구의

유해 중 1, 188구만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 외에 일본에 흩어져 있는 사망자 유해는 30

만 구로 추산되고 있어 불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1990년 3월 한국정부에 30만 무연유

골의 수습과 봉안에 관한 청원 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한다(윤해

동 「한 ·일간 식민지 지배문제 처리의 현황과 과제」 , 『순국』36쪽

96 )일본패전 후 트럭 섬 환초에서 40여 명의 한인 일본군 위안부 들이 집단학살 되었다고

일본인 일본군 위안부 가 증언한 일이 있다( 『한국일보』1990 .5 .8 )

97 ) 이러한 답사 등의 노력에서도 일본측이 더욱 앞서고 있다. 예컨대 일본 관동학원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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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林傳史는 말레이시아 반도 일대의 답사 및 관계자의 증언을 채취하여 보고서를 내

고 있다. (자세히 것은 林傳史 「적도하 일본제국군 종군 위안부 」 , 『신동아』1992년 10

월호 4 16쪽 이하)

98 )오히려 일본은 전후 태평양 각 섬들을 돌며 자기 군인들의 유골 수집에 열을 올렸다고

한다. 한국도 트럭 섬 등 학살 가능성이 있는 고장들을 답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

도 있다( 방선주 , 위의 글 , 242쪽)

99 ) 1993년 7월 12일자 『매일신문』에 전몰자추도평화기념관에 관하여 생각한다 라고 하는

성명이 역사학연구자 , 영화감독 , 변호사 등 35명의 이름으로 된 성명서가 게재됨으로써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이 문제는 그 직후 전몰자추도평화기념관을 생각하는 회 가

생겨나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戰後補償ニュ ス』1993 . 12 . 13 )

100 )재일한국민주녀성회(在日韓國民主女性會) , 조선인종군위안부(朝鮮人從軍慰安婦) , 한국

여성문제자료집(韓國女性問題資料集)8 . 동경(東京) , 199 1. 50~5 1 참조

10 1)워싱턴 정대협과 미국 동부지역 정대협 , 로스엔젤레스 정대협 등이 이러한 자료실을 설

치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102 ) 이 문제에 관하여 재미사학자 방선주 씨는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있다. 사실상 이 글

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모으려다 너무 없어 놀랐다. 일제시대에 일인이 어떻게

토지를 수탈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처녀들을 일본군 위안부 로 전락시켰는가 등등

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과장도 있을

것이고 기억 착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례를 모으면 모을수록 윤곽은 알려진다. 10

년만 지나면 생존자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나고 증거는 인멸된다. 두려운 일이다. ( 방선

주 위의 글 2 16쪽)

103 ) 한국인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유태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

는 워싱턴의 교민지에 실린 적이 있다. (주간 워싱턴 The Korean Week ly , 제105호 , 3쪽)

104 )藍谷邦雄 , 「전쟁문제와 법적 책임」서울지방변호사회 일본방문보고서 , 1993년 45쪽

105 )위 소송 가운데 ① ,③은 현재 본인신문을 진행중이고 , ② ,④ ,⑤는 주장의 단계이며 신

문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한다( 아이타니 구니오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

제의 진전 경위와 PCA의 유효성에 관하여」 , 『국제중재재판소 제소를 위한 한 ·일변호인

단 토론회 보고서』17쪽)

106 )증거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한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아이타니 구니오 , 위의

글 , 18쪽)

107 )송신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타니 구니오 변호사의 고백이기도 하다( 아이타니 구

니오 , 위의 글 , 18쪽)

108 ) 아이타니 구니오 , 위의 글 , 20~22쪽

109 )村井吉儆 「個人の補償の實現を」 『法學セミナ 』1993年 11月號 33쪽

110 ) 예컨대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수상은 1992년 1월 20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일본군 위안

부 에 대한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양국간의 현안 이라고 언명하였으나 가토 기이치

관방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1965년의 한 ·일협정에 따라 모두 종결되었다고

하면서 배상가능성을 배제하였다 『한겨레신문』1992 , 1.2 1)

111)연립여당이 합의사항은 전후 50년과 국제평화 : 신정권은 전후 50년을 계기로 하여 과

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 미래의 평화를 위한 결의를 표명하는 국회 결의의 채택 등을 통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를 위하여 전후 50년 문제에 관해서 협의하는 기관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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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부에 설치한다. 전후 50년을 기념하여 평화를 위한 국제공헌에 도움이 되는 기념행

사를 실시한다. 라는 것이었다. (오자키 준리, 「일본 정부의 중재수락에 관한 국제정세

와 앞으로 전망」 , 『국제중재재판소 제소를 위한 한 ·일변호인단 토론회 보고서』47쪽

112 )上坂冬子라는 일본 여성은 어느 잡지의 대담에서 나쁜 시대의 최저한의 치안이나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해 위안부 는 필요악이었다고 생각지 않나요 .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일

본병이 주변의 민가의 부녀자들을 황폐화시키지 않았을까요 . 이 문제는 누가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고 강하게 말하면 전쟁비지네스의 일환으로서 파생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가요 라고 말하고 있다. ( 『週刊ホス ト』1992 . 3 .6 대담 : 鈴木裕子 , 『從軍慰安婦問

題 と性暴力』 , 미래사(未來社) , 1993 , 226~227쪽에서 재인용)

113 ) 이 입장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보상운동은 일본군에 성의 봉사를 함으로써

침략전쟁에 협력한 요금을 청구하는 것 이 된다. 물론 이것은 공개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그동안 군인 ·군속과 민간인을 차별하여 전자에만 보상과 원호 우선정책을 펴온 일본정

부의 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下積黑子 , 『戰後補償 をめ くるこつの路線』미공개

유인물 , 4쪽)

114 ) 이러한 입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高木健一변호사는 여러 기회에 이것이 우선 돈을

아쉬워하는 피해자의 관점이기도 하다고 말하는 것을 필자도 들은 바 있다.

115 )특히 외무부가 한 ·일 협정에 의한 종결 주장을 처음부터 내놓았다( 『한겨레신문』

199 1. 12 . 19참조)

116 ) 1965년의 한 ·일협정에 의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의 배상청구권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정부의 입장(The St a t us o f t he Comfor t Women Is s ue and Korea ' s Pos i t ion .

Decembe r 1992 . p .6 ) 이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문제가 드러난 초기에는

법무부도 정부 차원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었음을 주목하라

( 『한국일보』1992 .4 .28 )

117 )그동안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신각수(외무부 동북아1 과장)의 논평 『국제중재재판

소 제소를 위한 한 ·일변호인단 토론회 보고서』 ,5 1~53쪽 참조

118 )정대협에 대한 질의사항 회신 가운데서 , 외무부 문서번호 아임 22220~422호 『인권하루

소식』1993 .9 .2수록

119 )한국정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과 그 시행령( 1993년 7

월 26일자 대통령령 제13938호)를 제정하여 일시금과 월지원금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영구

임대주택입주권 등을 주기로 하였으나 실제 월지원금은 15만원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에

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120 )위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배상의 포기는 곧바로 법적 입장의 포기

이며 단순히 도덕적 압력을 일본 정부에 가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

장에 대하여 정대협은 한국정부의 배상포기로 일본에게 도덕적 책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들 자신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조차도 안하고 있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스스로 주는 처사이며 ···그 책임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다

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함이 천명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법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

다. 고 반박하였다. (위 외무부 답신에 대한 정대협의 입장. 『인권하루소식』1993 ,9 .2 )

12 1)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국제인권단체의 면담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배상을 포기하는

마당에 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다고 말하곤 하였다. 예컨대 필자와 만난 미

국의 아시아 위치 워싱턴 사무소 대표인 마이크 진제릭이 일본 외무성 당국자와 만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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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대화도 같은 내용이었다고 전해준 바 있다.

122 )정대협을 실질적으로 끌어가던 이미경 총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대표로 , 지은희

씨는 한국여성민우회로 , 신혜수 씨는 여성의 전화 회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123 )한국에서의 그 유명한 수요시위 가 마침내 필리핀에서의 수요시위를 촉발시켰다. 1992

년 1월8일 한국에서 시작된 수요시위가 아시아 각국에서 호응을 얻어 같은 해 9월 5일

필리핀 일본대사관 앞에서도 수요시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제2호 , 1993 .2 . 10 . 10쪽)

124 )정대협의 유엔 활동은 윤미향, 「유엔에서 여성인권운동으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

제」 , 『국제중재재판소를 위한 한 ·일변호인단토론회 보고서』99쪽 이하 참조

125 )E/ CN.4 / Sub .2 / 1993/ L. 12

126 )여기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The Int e r na t iona l Covenant

on Civ i l and Po l i t ica l Right s )」을 말한다.

127 )제3차 정기보고서 , 국제인권규약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

후 5년마다 정기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128 )한국의 민변과 정대협이 낸 반박보고서(Mi nbyun & J ungdaegyup "Human Right s and

Japanes e Wa r Res pons ib i l i t y : Count e r Repor t t o t he Human Right s Commi t t ee on t he

Japanes e Gove r nment ' s Th i rd Pe r iod ic Repor t Submi t t ed Unde r Ar t ic le 40 of t he

Int e r na t iona l Covenant on Civ i l and Po l i t ica l Right s " , Oc t ove r 1993 )와 일본의 자유

인권협회가 낸 반박보고서(Japan Civ i l Libe r t ies Un ion , "Repor t on Pos t Wa r

Respons ib i l i t y o f Japan for Repea ra t ion and Compensa t ion ")가 있다.

129 )자세한 심의 경과는 戶塚悅朗 , 「いまも殘る日本の處罰義務」 , 『法學セミナ 』1994年 3

月號 26쪽 이하 참조

130 )실제로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학대받았던 캐나다인들이 이 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The Wa r Amput a t ions of Canada , Agenda It em :

Ques t ions o f t he Vio la t ions o f Human Right s and Fundament a l Freedoms i n any pa r t

o f t he wor ld , Augus t 1992 .8 참조)

13 1)차별철폐협약( ICERD) , 유럽인권협약(ECHR) , 미주인권협약(ARM) 등이 개인의 통보에 6개

월이라는 시효를 두고 있으나 국제노동기구헌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경과가 제소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

132 )자세한 것은 졸고 , 「종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노동조약」 , 한국노총 1995년 2월 9일 세

미나 원고

133 ) 이 성명에서 이들 단체들은 과거 일본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고통을 경험한 우리

는 일본이 정치적인 힘을 가짐과 동시에 군사적 재무장을 하려는 것을 심각하게 경계하

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지도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고 지도국 위치에 합당

한 법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본이 그들의 전쟁시에 저

지른 군에 의한 성적 노예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지도국

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고 밝혔다.

134 ) 199 1년 1월 30일 열린 수교협상 제1회 회담에서 북한 대표는 식민지 지배의 청산문제에

대하여 조선 ·일본간에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과거 조선인민에게

끼친 재난과 손실에 대하여 일본 국가와 함께 정부 최고당국자가 공식 사과를 해야 한

다. 고 전제하고 보상문제는 조선 ·일본간의 과거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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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고 인정한다 고 언명하였다( 「조일국교정상화촉진자료」제3호 ,조일국교정상화 제1

회 본회담 관계자료 , 199 1,2 )

135 ) 『조일신문(朝日新聞)』1992 , 11.5

136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연대와 전진』1994년 7월호 79쪽

137 ) 1992년 5월 북경에서 열린 제7차 북한 ·일본 수교협상에서 북한측 대표 이삼로 단장은

북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경생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다( 『매일신문(每日新

聞)』1992 .5 .5 )

138 ) 이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문화연락위원회의 오문한(吳文漢) 부위원장이 맡았고 역

사가 , 법률가들을 부위원장, 상무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것은 정부조직은 아니고 사회

단체라고 한다. ( 『조일신문(朝日新聞)』1992 .8 . 13 )

139 ) 예컨대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1992년 10월 29일자로 발표된 「朝鮮人强制連行に關する從軍

慰安婦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문제대책위원회 고소장(太平洋戰爭被害者補償問題對策委

員會 告訴狀)」참조)

140 ) 『동아일보』1992 .2 .22

14 1) 배금자 , 「전후 보상문제」서울지방변호사회 일본방문보고서 , 1993 , 23쪽

142 )인종청소(e t hn ic c lean ing ) ' 라 함은 종교적 및 인종적 차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강

간, 성적 학대, 약식처형, 실종 , 자의적 구금 , 추방, 수십만의 강제이동 , 종교적 또는

문화적 유적의 파괴 등을 말한다. (Er ica- Ir ene A. Daes , 위의 글 56쪽

143 )Secur i t y Counc i l Res o lut ion 808 , 1993 .2 .22 ; Secur i t y Counc i l Res o lut ion 827 ,

1993 .5 .25

144 ) 예컨대 중국의 경우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 단체인 중국민간수해자대일제배연합회( 中國

民間水害者對 日第賠聯合會) 가 불법화되고 일본왕의 방중 기간 동안 그 활동가들이 구

속되기 조차하였다( 『戰後補償ニュ ス』제4호 1992 . 12 . 3 ) .

145 )일본에 대한 전후 배상청구운동이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운동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에 공헌한 진보적 여성운동이 바로 이 운동과 접합

점을 이루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에도 그동안 민주화운동의 핵심적인 여성인사들이

1992년 7월 Tas k Force for F i l ip i no Vic t ims o f Mi l i t a ry Sexua l S lave ry by Japan을

조직화하여 이 운동에 나서고 있다. (Tas k Force on F i l ip i no Comfor t Women

Japanes e Commi t t ee for t he Fi l ip i no Comfor t Women , Ph i l ipp i ne Comfor t Women

Compens a t ion Su i t : Exce rpt s of t he Comp la i nt , 1993 , p . 60~6 1) . 한편 아직도 공산

당의 전체주의적 통치 하에 있는 중국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조직이 자유스러운 배상청

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146 )도쿄에서 열린 전후 보상촉구행사에 참석한 홍콩索償협회 오익흥(吳益興)주석이 자자

손손 軍要兌換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 고 말한 바 있다. ( 『한국일보』199 1.8 . 14 참조)

147 ) 『한겨레신문』1994 .8 . 15 (화요일에 만난 사람 : 일본군 위안부 상처 여전한 강덕경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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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군 성노예문제에 대한 UN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일본이 모르는 전쟁책임

- ILO조약 및 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입장

도츠카 에쯔로우

전시 軍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 Radh ika Cooma ras wamy ) *

이 보고서는 1996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회의에서 인권

위원회의 정식보고서로 채택되었습니다. - 편집자

서 문

1.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 조사 임무를 부여받은 특별보고관(역주 : 이하 본인 으로 칭함)은

대한민국 및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1995년 7월 18일에서 22일에 걸쳐 서울을 , 같은 해 7월

22일에서 27일에 걸쳐 동경을 방문하여 전시의 군 성노예 문제를 여성에 가해진 폭력이라

는 좀 더 넓은 틀 안에서 원인과 결과적 측면을 포함하여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노력하였

다. 역시 같은 사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역주: 이하 북한 으로 약칭함)의 초청

을 받아 199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연결 비행기편

의 연착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인은 1995년 7월 25일자 편지에서 평양방문이

무산된 데 비해 심심한 사과와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였다.

2 .같은 편지를 통해 본인은 김영남 당시 북한 외교부 부장에게 , 1995년 7월 15일에서 18일

에 걸쳐 평양을 방문했던 인권센터 대표단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집한 후 본인에게 전해

준 모든 정보 , 자료 ,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은 상호 편리

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하였다. 본인은 북한 정부가 1995년 8월 15

일자 편지에서 인권센터 대표들에게 제공된 정보 , 자료 , 기록이 본인의 보고서 작성에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해 온 데 대해 북한 당국에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3 .본인은 또한 한국 및 일본정부의 협조 및 도움에 감사를 표하는 바, 양국 정부는 객관적

이고도 공정한 자세로 본인으로 하여금 이 분야의 관련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 인권위

원회에 보고되어야 할 정보 및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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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던 정부기관 및 민간기구 대표들과의 수준 높은 토론이나, 전쟁 당

시 일본군의 성노예였던 피해자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피해자들의 요구조건과

해당국 정부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3개국 방문을 또한 아직 미해결인 채로 남

아 있는 사안이 무엇이며,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몫을 하였다.

5 .본인은 이 보고서에 주제에 관한 논의가 한반도의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케이스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정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모

든 관련국가의 생존 피해자들을 방문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Ⅰ. 정의

6 .본인은 이 보고서 작성을 시작함에 있어, 전시에 군대에 의해 그리고 혹은 군대를 위해 ,

성적 봉사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의 경우를 군 성노예 제도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

고자 한다.

7 .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1926년의 「노예협정」제1조제( 1)항에 의거하여 소유권에 따르

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떤 대상에게 행사되어질 때 그 대상이 처하게 되는 지위

또는 상태 로 정의되는 노예제도 라는 용어를 현행 국제법 하에서 위안부 문제에 적용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

8 .그러나 본인은 위안부 의 임무가 관련 국제인권단체 및 제도에 의해 채택된 접근방식에

따라 성노예 및 유사노예 상태의 명백한 사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수용하고자 한

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가 1993년 8월

15일의 1993/ 24」결의안에서 , 전시에 자행된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노동력 착

취와 관련하여 「현대형 노예제도 실무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주목하여 전시에 있었던 조

직적인 강간, 성노예 제도 및 유사 노예 임무들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동

( 同)소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에게 위임했었던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 소위원회는 이 밖

에도 그 연구를 준비하는 데 있어 , 위안부 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 , 보상 및 복권의 권리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제출된 바 있었던 자료를 참고하도

록 그 위원에게 요청하였다.

9 . 아울러 본인은 「현대형 노예제도 실무그룹」이 제20차 회기에서 일본정부가 발행한 2차

대전 중 여성의 성노예 실태 관련자료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 일본의 행정적 심

사회의 설치를 통해 유사노예 상태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도록 건의했었다는 사실을 주

목하고자 한다.

10 . 마지막으로 용어선택에 있어 본인은 앞서 언급한 「현대형 노예제도실무그룹」회원들이나

민간기구 그리고 학계의 대표들에 의해 수용되는 견해 즉 , 위안부 라는 용어가 피해자

들이 전시에 강제매춘이나 성적 압력 및 학대를 감내해야 했던 고통 , 일상적으로 반복되

는 윤간이나 심각한 육체적 학대와 같은 고통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전

적으로 동감한다. 따라서 본인은 군 성노예 라는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하며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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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하는 바이다.

Ⅱ . 역사적 배경

A .전반적 배경

11. 전쟁지역의 일본군을 위한 매춘부 공급을 담당한 위안소 시설은 1932년 중일분쟁이 일

어나면서 상해에서 이미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위 위안부 란 명칭의 사용이 확

대되어 공식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기 약 10년 전의 일이었다. 이 제도는 의심의 여지없이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때까지 일본 지배 하에 있던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시

행되었다. 최초의 종군 성노예들은 일본 큐슈지방에서 징집된 한국인 여성들로 , 이들은

한 일본군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나가사키현 지사의 지시로 보내지게 되었다. 위안소의

설치배경으로 내세워진 공식적 이유는 매춘의 제도화를 통해 일본군 주둔지역에서의 강

간사고를 줄인다는 것이었다.

12 . 1937년 일본제국 육군이 남경을 점령했을 당시 , 일본당국은 군의 기강 및 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932년 처음 도입되었던 위안소 설치계획이 부활하게

되었다. 상해 특별지부는 군을 대상으로 한 매춘서비스에 필요한 여성들을 가능한 한 많

이 구하기 위해서 1937년 말까지 무역업계와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13 . 여러 명의 여성들이 남경과 상해 중간에 위치한 위안소에 고용되었으며 이 위안소는 군

이 직접 운영하였다. 이 위안소는 후에 생겨난 위안소들의 본보기가 되었고 , 이 위안소

의 사진과 이용규칙들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보다 확산되면서 위안

소의 환경이 더욱 안정되자 위안소의 군직영 체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위안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많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위안소 내부 운영까지도 알고자 하였

다. 그들은 또한 군에 의해서 준(準)군사적 신분과 계급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군은 여

전히 위안소의 이동과 보건문제 및 총괄적인 감독을 책임졌다.

14 . 전쟁이 계속되면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 주둔하게 된 일본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군 성

노예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자 새로운 징집방법이 개발되었다. 사기와 무력이 동원된 새

로운 방법은 여러 동아시아 지역 ,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많이 쓰여졌다. 많은 한국

출신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에서 당시 위압적이고도 속임수에 가득 찬 모집방법이 얼마

나 횡행했는지를 알 수 있다. 상당수의 희생자들( 대부분 한국인) 이 위안부 강제징집을

책임졌던 지역 협력업자나 대리인들에 의해 속임을 당했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1 )

15 . 1932년에 통과되었으나 종전 수년 전까지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던 일본정부의 「국가

총동원법」이 강화됨에 따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쟁에 공헌하도록 요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자원봉사대(정신대:挺身隊) 가 조직되었으며, 이는 표면상으로는 공장에

서 작업을 하거나 기타 전쟁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를 방자하여 많은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끌고 갔으며, 이렇게 해

서 정신대 와 매춘의 관계는 곧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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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국 일본인들은 점차 늘어나는 군대에서의 여성 수요를 폭력과 노골적인 강압의 수단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수의 희생자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딸의 연행을 필

사적으로 막는 가족들에게서 폭행이 가해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강제로 끌려가기 전 부

모가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다. 여복실 피해자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다른

많은 소녀들처럼 집에서 잡혀갔는데 이 때 딸의 징집에 반항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아버

지에게 폭행이 가해졌다. 2 )

17 .위안소 설치의 입지 조건은 전쟁 진행상황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위안소는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며 어디에나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가운데 위안부 들이 일

본 본토에까지 생겨나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에는 공창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군데의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18 . 여러 경로의 자료를 통해 보건대 위안소는 중국 , 대만, 보르네오 , 필리핀 , 태평양군도 ,

싱가포르 , 말레이반도 , 버마 (역주 : 현 미얀마)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당시의 위안소를 기억하거나, 어떤 방식으

로든지 위안소체제 운영에 관여했던 친척 혹은 주위사람을 알고 있는 다양한 층의 증언

들이 남긴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 3 )

19 . 일본에 점령당했던 여러 지역에는 다양했던 위안소 규칙들과 각양각색의 상황에서 위안

부들 자신이 찍혀 있기도 한 사진들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징집방법을 증명할만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반면, 위안소의 실질적 운영 실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광

범위한 당시 기록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일본군은 교묘하게도 자신들의 매춘제도에

관해 유흥의 기분이 느껴지게 하려는 의도 하에 세부사항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 기록

에는 상해 , 오카니와 , 기타 일본 및 중국 내 지역 , 그리고 필리핀에 설치되었던 위안소

들의 규칙 , 특히 위생규칙, 서비스시간 , 피임 , 위안부에 대한 요금지불 , 알콜과 무기반

입 금지 등의 자세한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20 . 이 규칙들은 전쟁이 남긴 기록들 가운데서 일본군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

내주고 있다. 그것들은 일본군이 어느 정도까지 위안소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안고 있

는지, 또한 군이 위안소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

해서 뿐만 아니라 위안소가 얼마나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었던 시설인가를 명백하게 제시

하고 있다. 일본군은 위안부 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데 많은 관

심을 기울였다. 알콜과 무기반입 금지, 서비스기간 엄수 , 비교적 후한 요금 , 그밖에 예

의가 갖추어지고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보이도록 시도된 규정들은 실제

있었던 잔혹성 및 야만성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종종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 입는 상황 하에서 매춘을 강요받았던 군 성노예 제도의 극에 달한 비

인도성을 더 잘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2 1.종전이 되었을 때 많은 수의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혹은 유기 되어 결국 사망했으므

로 구제된 위안부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미크로네시아에서는 하룻밤 새 70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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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가 일본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이는 일본군이 만일 미군의 포로가 될 경우 위안부들

의 존재가 자신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4 )

22 . 전방주둔군 기지에 있던 많은 피해자들은 병사들과 함께 자살을 강요받는 등 , 군사작전

에 동참할 것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별적으로 방치되었는데, 지역적으

로 자신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적군 의 수중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 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많은 수의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현 위

치도 몰랐으며 무일푼이거나 극히 소액의 금품을 지니고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

이 위안소에서 벌어들인 돈을 실제로 받아 쥐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닐라에서의

경우처럼 도망친 여성들 가운데 많은 수가 탈진한 상태에서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B . 징집

23 . 2차대전 당시의 군 성노예 징집에 관해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실

질적 징집 과정에 관련된 공식 문서가 남아 있지 않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

다. 위안부 징집과 관련한 거의 모든 증거는 피해자들 자신의 구두증언에서 얻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단순한 일화로 치부해 버리거나, 심지어

는 일본정부가 사설 매춘제도의 운영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낸 것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

으려 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위안부들이 징집 방법에 대해 한

결같이 일치되는 증언을 하는 것에서 미루어 볼 때 군부와 정부가 여러 차원에서 명백

히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관의 개입

사실을 나타내 주는 유사한 이야기를 일부러 꾸며낸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24 . 1932년 상해에서 일본정부의 직접 관리 하에 처음으로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여기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다. 당시 상해 주둔군 지휘관이었던 오까무

라 야스지( 岡村寧次)육군중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자신이 군대를 위한 위안소 설

치를 제안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5 ) 그때까지 일본군에 의한 강간사건 발생률을 무척

높았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내 나가사키현 지사의 도움으로 한국인 거주지역으로

부터 한국인 여성들을 징집해 오게 되었다. 그녀들이 일본땅으로부터 보내졌다는 사실에

서 , 군부 뿐만 아니라 후에 강제모집에 있어 군에 협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현

의 지사들 및 경찰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내무성(역주 : 현 자치성) 이 여기에 개입되었다

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25 . 1937년, 남경에서의 강간사건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모종의 규율이 정해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안부조직 을 부활시켰다. 북부 큐슈 지역에 대리인이 파견되었고 , 매춘업소

여성들의 자발적 지원이 여의치 않아 그 지역의 처녀들에게 고소득의 일자리를 허위로

제공하는 방법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이들이 내세운 일거리는 군부대 내의 요리

나 빨래일 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상해와 남경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위안소에서 군 성노

예로 부려졌으며, 이 위안소는 후에 세워진 위안소들의 원형이 되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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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전쟁 후기에는 대부분의 위안소 운영권이 군의 대리인에 의해서 권유받은 사람들이나 사

설 운영권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군이 매춘서비스

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부적절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 민간업자들의 매춘시설이 군인들

에게 더욱 적합 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설업자들이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되고 , 따라서 위안소 설치의 실제 책임자의 신분이 지역별로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 징

집과정에 있어 관리들의 책임은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최근까지도 강제성과

허위적 방법이 동원된 징집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를 꺼

리고 있기 때문에, 군 성노예를 징집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는 상당부분 피해자 자신의

증언에서 얻어지고 있다.

27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다루어진 정보는 과거 위안부 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

며, 이 이야기들은 나름대로 분명한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형태의 모집방법이

확인되었는데 첫째 , 이미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들의 자원 , 둘째 , 높은 소득이 보

장되는 식당일이나 군대에서의 취사 및 빨래일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 셋째 , 일본

점령하의 국가들에서 대규모로 자행된 노예사냥과도 같은 강제적이고도 폭력적인 납치가

그것이다.7 )

28 . 더 많은 위안부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군대 일을 맡아 하던 사설업자들이나 일본정부

에 협력하던 한국인 경찰요원들은 시골마을로 내려가 고소득을 약속하며 처녀들을 유혹

하였다. 1942년 이전 수 년 동안은 한국인 경찰이 여성정신대 모집에 나섰다. 일본정

부도 시인한 이 방법은 징집과정을 공식화한 것으로 , 역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내포하

고 있었다. 만일 지원자 로 추천 받은 처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헌병대 혹은 군경찰이

사유를 조사하였다. 실제로 여성정신대 는 일본군에게 이와 같은 거짓 구실 하에 전쟁

노력에 참여 하도록 지방의 소녀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한국인 업자와 경찰을 이

용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8 )

29 . 이제껏 동원된 인원보다도 더 많은 여성들이 필요하게 되자 일본군은 자녀의 징집을 막

아보려는 가족들을 살해하는 등 공공연히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1938년 통과된 「국가총동원법」이 강화되면서 활성화되었는데 이 법은 1942년 이

후 한국인들의 강제징용에만 적용되었다. 9 )
과거 군 성노예들의 증언을 통해 징집과정에

서 폭력과 부정수단이 널리 통용되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당시 특공대원이

었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저서를 통해 , 「국가총동원

법」에 따라 조직된 전국노동봉사회 밑에서 위안부 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1,000명의

여성을 차출하는 노예사냥과도 같은 작전에 참여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10 )

30 . 기록에 의하면 관리나 지주계층의 자녀들은 강제징집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들 계

층이 지역주민들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였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붙잡혀 온 여성들은 매

우 어린 소녀들로서 대부분이 14세에서 18세정도로 , 학교가 이들의 징집에 이용되었다.

현재 군 성노예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윤정옥 교수는

당시 부모님의 선견지명 덕택에 학교에서 징집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

는 성병과는 거리가 먼 학생연령의 소녀들이 어떻게 징집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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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나이도 어린데다 순진하기만 한 그녀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좋은 일자리에 대해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으며, 강제적인 연행에 반항할 수도 없었고 , 대부분의 경우 매춘 혹은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녀들의 취약점과 무기력함은 , 바로 그녀들이 신뢰

했던 교사, 지역 경찰 ·관리들이 종종 징집과정에 관여했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가중되

었다. 게다가 매춘이 갖는 치욕적 성격 때문에 그녀들은 종전이 되기 전에 돌아왔어도

자신들의 경험을 숨겼으며, 따라서 다른 소녀들에게 위험을 알리지도 못하였다. 대부분

의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숨기고 사회에 재합류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다.

C .위안소의 실태

32 . 과거 위안부 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일본군 병사들을 위해 일해야 했던 환경은

거의 모두가 하나같이 열악하였다. 수용시설 및 전반적인 대우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

었으나, 거의 모든 피해자가 가혹하고 잔혹했던 당시의 환경을 증언하고 있다. 위치한

곳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위안소는 일본군이 점유한 건물이나 아니면 특별히 위안부

거주 목적으로 부대 옆에 지어진 가건물에 설치되었다. 전방에 위치한 건물은 천막이거

나 임시 판잣집이 대부분이었다.

33 .위안소 주변에는 대개 철제 가시망이 둘러져 있었으며 보초의 경비와 순찰이 삼엄하였

다. 위안부 의 행동은 세밀하게 감시되고 제한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한 번도 병영 밖

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몇몇 피해자들의 경우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병영 밖 출입이 허락되기도 하였고 , 다른 몇몇의 경우는 머리를 자르거나

혹은 영화관람을 위해 가끔씩의 외출이 허락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의 행동의 자유는 명백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탈출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34 .위안소는 보통 1층 , 혹은 2층으로 된 건물로 1층에는 식당 및 접수대가 있었다. 위안부

들의 방은 대개 건물 뒤쪽이나 윗층에 있었으며, 각각의 방은 3X5 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고 답답한 공간으로 , 겨우 침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

안부 들은 하루에 60내지 70명을 상대해야 했다. 몇몇 전방지역에서는 그녀들을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서 자도록 하는 등 , 위안부들은 춥고 더러운 환경에 방치되기도 하였

다. 많은 경우 방들은 단지 다다미 혹은 간이 매트로 분리되었는데, 이 칸막이가 바닥에

까지 닿아 있지 않아 이웃한 방에서 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35 . 전형적인 위안소의 경우 민간업자가 감독을 맡고 있었으며, 한 명의 일본인 여성 , 혹은

몇몇 경우 한 명의 한국인 여성이 위안부들을 보살펴 주고 있었다. 그녀들에 대한 건강

검진이 군의관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많은 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기검진

은 단지 성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것에 불과했다. 병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가혹행위 즉 , 담뱃불에 의한 화상 , 찰과상 , 검에 의한 상처, 심지어는 골절의 경우에도

별 다른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은 일을 쉬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많은 규정들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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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자유시간은 좀 더 머무르려고 하거나 정해진 시간 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장교

들 때문에 지켜지지 않기 일쑤였다. 그녀들은 다음 병사가 들어올 때까지 몸을 씻을 시

간을 내기도 힘든 날이 많았다.

36 .음식과 의복은 군대가 지급했으나 몇몇 위안부 들은 오랜 기간 음식이 충분하게 제공되

지 않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 이들은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고 실

질적인 돈대신 전표를 모았으나, 전쟁이 끝난 당시 극히 소수만이 임금 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저축되어 있던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

에서 얻을 수 있었던 다소나마의 위안도 , 일본군이 퇴각해 버리고 나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37 . 많은 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성적 학대에서 오는 뿌리깊고 지워지지 않은 마음

의 상처와 함께 노예상태와 다름없는 가혹하고도 야만스러운 환경이 드러나고 있다. 그

들에게는 개인적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병사들에게서는 잔인한 폭력을 , 위안

소 운영자나 군의관들로부터는 냉대를 겪어야만 했다. 또한 자주 전방 근처에 가 있음으

로 해서 적군의 공격이나 폭격 ,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위안소를 자주 찾는 병사들을 더욱 주문이 많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만들었다.

38 .게다가 그들은 질병과 임신의 공포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실제로 대다수의 위안부 가

몇 차례씩 성병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회복을 위해 얼마간 일을 쉴

수 있었으나 이 이외의 모든 경우 , 심지어는 생리기간 중에도 일 을 계속하도록 강요되

었다. 한 피해자가 본인에게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군 성노예로 있던 시절 여러 차례

성병에 걸렸던 탓으로 종전 후 정신장애아인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피해자들 마음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수치심은 자살, 혹은 실패할 경

우 죽음이 확실시되는 탈출의 시도로 종종 그 결과가 나타나곤 하였다.

39 . 사료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과 동경을 방문한 본인은 역사학자들을 만나 위안소가 생겨나

게 된 배경과, 군 성노예로 보내어지기 위한 여성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징집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구하였다.

40 .본인은 동경 千葉대학의 하타 이쿠히토(秦郁彦) 역사학교수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역사

학 연구 ,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도에서의 비참했던 위안부 실태를 기술했던 요시다 세

이지의 저서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하타 교수에 따르면, 그가

199 1/ 92년에 증거를 찾기 위해 한국의 제주도를 방문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위안부 범

죄 의 주범이 실제로는 한국인 마을 이장, 포주 , 심지어는 징집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던 소녀들의 부모라는 것이었다. 하타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1937년에서 1945년에 걸쳐 한국인 여성들에 대해 실시된 위안부 징집체계의 두 가지 전

형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 모델 모두 부모나 마을 이장, 한국인 브로커 등 민간인들이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로 종사할 여성들을 모집해 가는 데 도움을 준 협력자들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었다. 하타 교수는 또한 대부분의 위안부 가 일반병사의 급료( 15- 20엔)보다

많게는 110배나 더 많은 보수( 1,000- 2 ,000엔)를 받기로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그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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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

4 1.본인은 또한 동경 中央대학의 요시아키(吉見義明) 역사학교수와도 만났는데, 그는 한국

인 위안부 징집 명령 및 규칙제정이 일본 군당국에 의해서 혹은 군당국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본제국 육군의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또

한 자료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단이나 연대의 후방

참모나 부관이 파견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헌병을 이용해서 점령지역의 이장이나 유지

들에게 명령하여 군 성노예로 봉사할 여성들을 징집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것이

다.

42 .위안소를 설치하는데 있어 일본제국 육군이 관여했던 부분과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요시미교수는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본인도 한 예로

서 1939년 4월 11일에서 2 1일까지 중국 광동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제2 1부대의 <10일보

고(旬報 )>를 참조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군의 관리 하에 장교와 병사들을 위한 종군

매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십만 병사들을 위해 대략 천명의 위안부 가 일하

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본인이 입수한 이와 유사한 기타 자료들에서도 일본 육군성의

명령을 바탕으로 위안소 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 명령이란 주로 성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은 것들

이었다.

43 .본인은 성노예 모집의 또 다른 보편적 방법으로 , 파견군으로부터 업자가 파견되어 그들

이 헌병대나 경찰의 협조와 지지 하에 군 성노예로 부릴 한국인 여성을 징집했을 것이라

고 생각되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들 업자들은 대개는 군사령부에서 임명하지만 사단이

나 여단, 혹은 연대에서 바로 임명하는 수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시미 교수는 또

한 징집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수집이 매우 어려웠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공식

문서들이 일본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 그 자료들은 방위청, 법무성,

노동성 , 후생성 , 그리고 대장성의 문서보관소에 계속 보관중인 것으로 보인다.

44 .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 본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50주년이 되는 1995년에 진상조사

임무를 맡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며, 이 작업이 군 성노예와 관련된 미

해결 문제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폭력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 피해자들의 고통을 잠

재워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Ⅲ . 특별보고관의 활동 및 작업방법

45 .특별보고관 본인은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정보원으로부터 2차대전 중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해 피해자 당사자들의 증언기록을 포함한 방대한 정보 및 자료를 얻

었으며, 진상조사 작업에 앞서 이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이 작업의 주된 목적은

본인에게 이미 주어진 정보를 검증하고 모든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이와 같은 완전

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현재의 여성학대 실태를

개선하기 위안 권고사항을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본인이 방문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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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에서 직면하고 있는 특수사항에 국한되는 것일 수도 있고 , 범세계적 차원에서 여

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보편적인 성격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6 .본인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과거 위안부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주

력했고 , 일본정부가 이 사안의 해결책으로 어떠한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7 . 평양( 1995년 7월 15일- 18일) . 인권센터 대표단은 김영남 외교부 부장의 영접을 받았다.

이들 대표단은 최고인민회의 의원 , 외교부의 고위관리, 비정부기구의 대표 , 학계 그리고

보도기관들로부터 본인의 임무에 사용될 정보자료를 제공받았다. 대표단은 또한 4명의

과거 군 성노예들의 증언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48 .서울( 1995년 7월 18일- 22일) . 본인은 한국 방문 중에 공로명 외무장관의 영접을 받았다.

이 밖에도 외무부 ·제2정무장관실 ·법무부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리들 , 학계 인사들 , 국

회위원 및 다양한 비정부기구들의 대표자들을 만났다. 본인은 또한 13명의 위안부 출

신 여성들을 만나 이들 폭력의 피해자 가운데 9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49 .동경( 1995년 7월 22일- 27일) . 본인은 일본 방문 중에 총리실에서 이가라시 고조 당시 관

방장관과 내각 자문위원실 ·외무성 ·법무성의 고위관리 및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또한

본인은 민간기구 및 여성단체 대표들도 만났다. 그밖에 과거 일본제국 육군 병사였던 일

본인과 , 일본에 거주하는 위안부 출신 한국인 여성 각 한 명씩의 증언을 들었다.

50 .본인이 임무수행 중 접했던 주요인물의 명단은 본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역주 : 앞서

밝힌 대로 부록은 번역에서 제외됨) .

5 1. 이 보고서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문제와 관련 있는 당사자 즉 , 북한 정부 , 대한민국 정부 , 그리고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갖는 더욱 중요

한 목적은 과거 필리핀 , 인도네시아, 중국 ,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위

안부 로 일했던 모든 희생자들을 대변하는 , 본인이 만났던 폭력의 희생물이었던 잔혹행

위에 대한 사죄와 함께 그들의 존엄성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모든 생존 피해자들의 목

소리인 것이다.

Ⅳ . 증언

52 .본인은 자신들의 생애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되살려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용기를 갖고 증언에 임해 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엄청난 감정

적 중압감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 이 여성들과의 면담에서 본인은 깊은 감동

을 받았다.

53 .본인은 보고서 분량의 제약 때문에 3개국에서 청취한 16건의 증언 가운데 몇 건만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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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인은 그들의 증언 덕분에 당시의 지배적 상황을 그려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의 증언들은 군 성노예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나

타낼 수 있도록 선정된 것들이다. 본인은 이 증언들을 통해 군 성노예제도가 일본 제국

육군 지도자들에 의해 ,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이고도 강제적 수법으로

시행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54 . 현재 74세인 정옥순의 증언은 특히 일본제국 육군병사들에 의해 날마다 가해지던 강간

및 성폭행 이외에도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가혹한 처우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1920년 12월 28일 북한의 함경남도 풍산군 파발리에서 태어났다.

내 나이 13세 되던 어느 해 6월 , 들에 일나간 부모님의 점심을 지어야 했던 나는 물을 길

러 마을 우물로 갔다. 그 곳에서 한 일본 수비대 병사가 갑자기 나타나 나를 끌고 가버려

내 부모님은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트럭에 실려 경찰서를

옮겨진 나는 그 곳에서 몇 명의 경찰관에게 강간당하였다. 내가 소리치자 그들은 내 입에

양말을 집어넣으며 강간을 계속했다. 내가 울자 경찰서장은 내 왼쪽 눈을 때렸고 그날 이후

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10여일 후에 나는 혜산시에 있는 일본군 수비부대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나와 같은 한국

소녀가 400명 정도 있었으며, 우리들은 5천명이 넘는 일본군 병사들의 성노예- 하루에 40명

까지 상대해야 하는 - 가 되어야 했다. 내가 반항할 때마다 그들은 나를 때렸으며 입안에 넝

마를 집어넣기도 하였다. 한 명은 내가 복종할 때까지 음부에 성냥깨비를 집어넣어 하혈을

하기도 하였다.

한 번은 우리와 함께 있던 한 한국 소녀가 , 어째서 하루에 40명씩이나 상대해야 하느냐고

대들자 그녀의 이러한 당돌한 행위를 벌하기 위해 일본군 중대장 야마모토는 그녀를 칼로

쳐죽이도록 명했다. 그녀는 우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이 벗겨지고 팔 다리가 묶인 채 못

이 박힌 판자 위해 굴려졌다. 이 형벌은 못들이 피에 젖고 살점이 묻어날 때까지 계속되었

고 결국 그녀는 목이 잘렸다. 또 다른 일본인 야마모토는 “너희들 모두를 죽이는 것은 개

를 죽이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고 “한국 여자들이 밥을 안 준다고 울어대니 사람고기를

끓여서 그것을 먹이도록 하라”고 까지 하였다.

한 소녀가 빈번한 강간으로 인하여 성병에 걸리자 50명이 넘는 일본군 병사에게 전염이

되었다. 병의 확산을 막고 그 한국 소녀를 소독 하기 위하여 그들은 뜨거운 쇠막대기를 그

녀의 음부에 갖다 댄 일도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우리들 중 40명을 트럭에 싣고 멀리 떨어져 있는 뱀과 물이 가득한 웅덩이

로 끌고 가서는 소녀들 중 몇몇을 구타한 후 그녀들을 웅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퍼부어 산

채로 매장하였다.

내 생각에는 그 병영에 있던 소녀들 중 절반 이상이 피살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두 번

탈출을 시도했었으나 두 번 다 며칠 후에 체포되었다. 우리에게는 더욱 심한 고문이 가해졌

고 나는 머리를 하도 여러 차례 맞아서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흉터로 남아 있다. 그들은 또

한 내 입술안쪽 , 가슴 ,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하였다.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 산기슭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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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죽은 줄 알고 병사들이 버려놓고 간 모양이었다. 나 말고도 두 명이 있었지만 한 명은

죽고 오직 나와 국혜라고 불리우던 동료만이 살아났다. 그 산중에 살고 있던 50세 가량의

남자가 우리를 발견하고 옷가지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나는 5년간의 일본군 성노예 생활 끝에 상처입고 , 언어장애에,

임신도 못하는 불구의 18세 처녀가 되어 돌아왔다. ”

55 .77세의 황소균의 증언에는 당시 그 많은 수의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유인했던 기만적 징

집방법에 대한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19 18년 11월 28일 , 막노동꾼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평양시 강동군 대

리 노동자 구역에 살고 있었다.

1936년, 내가 17살 때 마을 대표가 우리 집에 와서는 공장 일자리를 얻도록 힘써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집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나는 기쁜 마음으로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일자리 제의를 받아들였다. 나는 일본 트럭에 실려서 20여명의 다른 한국 소녀들이 기다리

고 있는 기차역으로 갔다. 우리는 기차와 트럭을 번갈아 타고 며칠간 여행한 끝에 중국 목

단강가에 있는 커다란 집에 도착했다. 나는 그 때 그곳이 공장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그

곳엔 공장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다. 소녀들은 각각 문마다 번호가 매겨진 작은 방을 하나

씩 배정 받았는데, 거기엔 깔고 잘 가마니 밖에는 없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채 이틀이 지나자 군복에 검을 찬 일본군 병사 하나가 방

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말에 따를 것인지 아닌지 를 묻고는 머리채를 잡아끌어 나를 바닥

에 눕힌 다음에 다리를 벌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나를 강간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나는

문밖에 20 내지 30명의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모두 나를 강간했

고 , 그 날 이후 매일 밤 15내지 20명을 상대해야 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의료검진을 받아야 했다. 병에 걸린 것이 알려지면 사살되어 알지 못

하는 장소에 매장되었다. 하루는 내 바로 옆방에 새로 들어온 소녀가 병사들에게 반항하며

그 중 한 명의 팔을 물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그녀는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목이 잘

렸고 온 몸도 여러 조각으로 베어졌다.

56 . 한국의 (서울시)영등포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73세의 황금주의 증언은 군대가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규정을 적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내 나이 17살 때, 당시 마을의 일본인 지도자 부인이 모든 한국인 미혼여성들은 일본 군

수공장으로 가서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노동자로서 선발된

줄로 생각했었다. 그 곳에서 3년 간을 일하던 어느 날, 한 일본병사가 나를 그의 텐트로 오

도록 명했다. 그는 내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했고 그 때까지 처녀의 몸이었던 나는 너무 두

려워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내 치마를 찢어버리더니 자신이 지니고 있던 총검으로

속옷까지 벗겨 버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 내 몸은 담요로 덮여진 채

사방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와 함께 그 곳에 있던 다른 모든 한국 소녀들이 그러하듯 처음 1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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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급장교들에게 봉사하도록 명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고물 이 되어 가면

하급 장교를 상대하도록 했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대개는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606- 주사 를 놓음으로써 임신이 안 되도록 하였고 , 만일 임신이 된

다 해도 유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는 일년에 단 두 차례 의복이 제공되었으며, 음식은 오로지 떡과 물 뿐으로 그것마

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나의 서비스 에 대한 보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5년 간을 위안부 로서 일했으나 내 일생의 모든 고통은 그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나의 장은 잦은 감염으로 인해 대부분 제거되었고 , 당시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다시는 성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그들이 내게 강요했던 수많은 더러운

짓들이 생각나 우유나 과일주스를 마실 때조차도 구역질이 난다. ”

57 .생존자 황소균은 성노예로 7년 간 일본군에 억류되어 있다가 1943년 위안소 에서 탈출

하였다. 39세 되던 해 결혼을 할 수 있었으나 가족에게 자신의 과거를 결코 말하지 않았

다. 정신적, 육체적 상처 및 부인과 질병으로 인해 그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

었다.

58 .생존자 황금주는 중국 길림성에 있던 위안소에서의 첫 날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 한 일

본 병사가 그녀에게 다섯 가지 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하면서 만일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첫째는 황제의 명령이고 , 둘째는 일본 정부의 명령, 셋째는 그녀가

배속되어 있는 중대, 넷째는 이 중대에 소속된 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봉사하

고 있는 이 천막의 주인인 그의 명령이었다. . 또 다른 생존자인 한국의 김복순은 성노예

생활이 군대에 의해 직접 통제되었음을 증언하였다. : 매일 오후 3시에서 7시까지는 하사

관급 . 9시 이후에는 위관급 장교들을 상대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며, 성병으로부터 군인들

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위안부들에게 콘돔이 지급되었으나 대부분의 병사들은 사용하기

를 거부하였다.

59 . 이상의 진술은 성노예 제도가 일본 군사령부 및 정부의 명령으로 조직적 방법을 통하여

일본제국 군대에 의해서 개설되고 엄중히 통제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으로 하여금 믿게 해

준 정보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60 .본인은 또한 이들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지닌 상처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

다. 평양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는 조흥옥 박사에게 자문한 결과, 이들은

과거 수년간 매일 겪어야 했던 여러 차례의 강간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허

약한 상태에서 여생을 보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조박사는 그녀들의 육체에 남

아 있는 외형상의 상처 이외에 정신적 고통이 일생을 통해 그녀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또한 많은 생존자들이 수면부족 , 악

몽 , 고혈압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생존자 중 많은 여성들이 생식기

관과 요로에 성병이 감염된 결과 불임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6 1.본인은 증언을 청취하는 작업 이외에, 위안부 문제를 관련자 개개인에게 수용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들이 어떠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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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이

라는 방식의 해결책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국제사회 ,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

고자 했던 과거 위안부 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한다. 본인의 질

문에 대한 거의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답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a )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생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북한의 피해자들은

또한 일본이 북한정부를 통해 북한 국민 전체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반면에, 한국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사과편지가 보내져야 할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무리야먀(村山) 전 총리시절에 이루어졌던 사과 표명은 일본의

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던 만큼 충분히 진지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b ) 20만명 가까이 되는 한국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징집한 사실과 , 일본제국 육군을 위한

위안소 설치작업이 정부와 군사령부가 숙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이고도 강압적인 방법으

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c ) 성노예의 목적으로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징집한 것은 인도주의적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비인도적 범죄이자 반평화적 범죄이며, 노예제도 관련범죄 및 인신매매와 강제매춘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d )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 ) 생존자에게 정부차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일본 국내재판

소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개개인의 배상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62 .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액수보다는 그것의 상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 본인에게 특정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63 .또한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일본정부가 민간인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

고 있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64 .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a ) 일본내, 특히 정부의 공식문서보관소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모든 관련자료의 발간을

포함해서 2차대전 중의 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활동 .

(b )조사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일본 역사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개정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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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본 국내법에 따라 군 성노예의 징집과 제도화에 관여했던 범법자들을 색출하여 기소하

는 작업.

65 .본인은 피해자 모두가 한결같이 이 문제가 국제적 압력에 의해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

록 유엔기구가 국제적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국제사법

재판소나 상설국제중재재판소의 도움을 구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

66 .본인을 대신해서 인권센터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군 성노

예를 위해 일본제국 육군이 한국인 여성을 징집한 데 대한 북한측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

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 그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일본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67 .북한정부는 , 국제법의 의거하여 일본정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 이러한 법적 책임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청산하는”의미에서 모든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개개인

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 위안부 제도 설치에 관여한 모든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여 일

본 국내법에 따라 기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68 .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의 근거에 대해 질문을 받은 평양 사회과학학회 법률연구소 소장

정남영 박사는 일본의 국내법상의 책임에 관한 북한정부의 법 해석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69 .우선 , 20만명의 한국여성들을 종군 성노예로 강제 징집했다는 것과 , 그들이 겪은 심각한

성적 학대, 그리고 후에 그들 중 대부분을 사살한 점은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에 해당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일본의 한국합병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간

주되고12 ) , 한반도에서의 일본인의 존재는 군사점령 상태에서 성립된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여성을 위안부 로 강제 징집함은 피점령 지역 내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는 국제인도법상의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 위안부 제

도의 설치와 , 특히 강제징집과 매춘강요는 일본이 1925년에 비준한 바 있는 192 1년의

「여성 및 아동 매매금지를 위한 국제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0 .세번째로 위안부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군 성노예 제도는 1926년의 「노예협정」과도 명

백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협정은 당시 국제관습법의 선언으로 간

주되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군 성노예 제도가 1948년 이전에조차도 국제관습법

의 규정들로 수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1948년의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정」

에 따라 민족 집단학살 행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란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정남영

박사는 일본의 행위가 특정 국가 , 민족 , 인종 혹은 종교집단을 파멸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 협정의 제Ⅱ조에 따르면, 집단구성원에게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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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육체적 해를 끼치고 , 육체적 파멸을 가져오도록 그들의 삶의 조건에 고의로 악영향

을 끼치며, 그들의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 등은 집단학살에 해당된다

는 것이다.

7 1.북한정부의 대표인사들은 일본과 대한민국간에 수립된 외교관계가 일본과 북한간에는 수

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외에도 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강제노동문제와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으며, 북한정부는 이러한 사안들이 「센프란

시스코조약」또는 전쟁 종결을 위한 기타 국제조약에 의해서 해결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72 .북한정부는 또한 일본 문서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위안부 설치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철저

히 조사하고 일본 역사교과서와 교과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73 .본인은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정 액수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 제안을 들은

바가 없다. 그러나 외교부의 고위관료들은 몇 안 되는 생존자들에 대한 개별적 배상과

함께, 일본침략에 의해 죽음을 당한 모든 이들을 위한 배상금 지불도 북한정부가 요구하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몇몇 관리들은 배상금 지급보다는 생존자 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과와 함께 북한정부에 대해 사과를 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

치를 지닐 것이란 점을 지적하였다.

74 . 마지막으로 북한정부와 조사단이 방문기간 중에 만났던 학계나 언론계 인사들과 피해자

들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기금은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회피하려는 술수 로 해석되어,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기금을 설립한 것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을 지불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민간

인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이 기금을 설립한 것은 피해국가 들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 기금의 조속한 철폐가 요구되고 있다.

75 .북한에서 이루어진 모든 인터뷰에서 마다 본인과 유엔이 정부간의 중재자로서 일본정부

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해 줄 것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해 줄 것에 대한 강력한 희망이 표명되었다.

76 .결론적으로 , 군 성노예 문제의 처리 및 그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전해지는 요구사항에

관한 한 , 북한내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일치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Ⅵ .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77 .본인은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 과거의 위안부들을 대신하여 적극적

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위안부 문제의 가능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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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아울러 대한민국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일본정부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78 . 대한민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북한정부의 입장과는 달랐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과 일본간에는 1965년의 조약을 통해 전쟁기간 중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함

으로써 야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청구권이 처리되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인은 1965

년의 조약은 단지 재산상의 청구를 규정했을 뿐 , 인격적 피해상황을 규정하지는 않은 것

이란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본인은 한국정부의 관리에게 1965년의 조약이 위안부 피

해자들에 대한 배상까지도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은 한 ·일 양국의 외교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한 1965년의 「한 ·일국교정

상화조약」에 근거하여 전쟁기간중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일본정부가 배상을 했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그 당시에는 군 성노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1993년 3월 ,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공식기사가 나온 후에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

다.

79 . 일본의 법적 의무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관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직 관리들은

일본정부가 50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 , 종

전 당시 체결된 쌍무적 혹은 국제적 협약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임을 본인에게 토로하였다. 그렇지만 배상을 얻

어내는 방법으로 일본 국내민사법원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이 없었다.

80 . 이 점에 있어서 본인은 북한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어떠한 재정적 보

상도 요구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본인은 한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요구가 정부차원에서는 제기된 바 없다 하더라도 , 대한민국정부가 생존 피해자들

의 권익수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기구나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였다. 이에 덧붙여 본인은 한국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1993년 「생계지원

법」을 마련하여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해 의료활동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생활비 지급 ,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8 1.또한 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위안부 제도와 관련된 모든 현존 서류 및 진상을 공개하도

록 공식적인 요청을 해 왔다는 정보도 얻었다.

82 .또한 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한 방법으로 일

본 총리가 모든 생존 피해자들 개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태의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

적인 공개 사과를 요청하기도 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83 .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설립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외무부장

관은 이 기금이 한국 및 피해자들의 바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본정부의 진지한 노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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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금을 반대하는 민간단체들

의 활동을 지지하였고 그들의 요구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84 .본인은 한국 방문중에 그 곳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정계 , 학계 , 민간

기구들의 대표 , 그리고 피해자 자신들과 같은 사회의 각 계층의 인사들은 훨씬 강력한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85 .국회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과 기타 의회관련 학자들은 일본정부

에 대해 과거에 일본이 군 성노예와 관련하여 저지른 전시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차원에서 요청

하도록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을 본인에게 알려 주었다. 아울러 역

사교과서의 개정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기념비 건립도 요청되었다.

86 .본인은 또한 위안부 문제를 위해 일하고 있는 민간기구와 여성단체 대표들을 여럿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본인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87 . 이들 민간기구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생존 피해자들 자신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 , 과거의 위안부 여성 모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쟁중의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할 것 ,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공개할 것 , 희생자 개개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것 ,

일본 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개별적 배상금 청구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88 .본인은 한국의 민간단체 대표들에게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대한 그들

의 견해를 물어보았다. 이들 역시 일본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에서 민간기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철회를 요

구하고 있었다. 본인은 피해자 자신들이나 그들의 후원자들이 일본 국민 개개인이나 민

간단체 구성원들로부터의 기금조성을 배상문제에서 가장 난처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9 . 한편 이들은 국제기구인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국제중재재판소 등을 통해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여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90 . 1995년 3월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성노예로서의 노동 에 대해 전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노동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국제노동기구의 통신기관에 위안

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낸 사실은 흥미로웠다.

Ⅶ . 일본정부의 입장 - 법적 책임

9 1.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일이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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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리와 책임은 특히 국제인도법 분야에서는 현대 국제법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92 .본인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서 과거의 위안부 들과 그

들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국제 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된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반론이 포

함되어 있었다. 일본정부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해 단지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떠한 법적 의무감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은 2차대전 중에 군 성노예로 희

생되었던 여성들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법적 ·도의적 책임 모두를 져야 한다고 믿는다.

93 . 1994년 8월 일본정부는 당시 일본군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위안소의 설치 및 운영과

위안부 의 이동에 관여하였다 고 인정한 바 있다. 13 ) 일본정부는 2차대전 중에 위안부

를 징집하고 수송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해당 여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

어진 징집에 군요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도 시인하였다. 14 ) 일본정부는 또한 그러한

행위는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15 )고 진술하고 있다.

94 . 대한민국과 일본 방문 시 민간단체 및 학계로부터 입수한 자료들을 살펴볼 때, 2차대전

중에 위안소의 설치, 그 시설의 이용 및 운용 , 동시에 동 시설의 감독과 규제에 대해서

일본제국 육군이 책임을 져야 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위안소와 관련하여 당시 육군 장교

들이 명령을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세한 기록이 입수되었다. 또한 위안부 징집 및

수송을 위한 일선 장교들의 특별요청이 들어 있는 명령서의 사본도 입수되었다. 16 ) 일본

정부는 본인에게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위안부 관련 서류들이 완전히 공개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95 .본인은 위안소에 억류되었던 여성들 거의 모두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왔고 , 일본

제국 육군이 방대한 네트워크를 지닌 위안소를 개설하고 , 규칙을 정하고 , 관리하고 , 또

한 일본정부가 위안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덧붙여 일본정부

는 자신들이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

다.

96 . 일본정부는 1949년 8월 12일자의 「제네바협약」및 기타 국제법 문서들이 2차대전 당시

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구 유고슬라비아를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관련한 사무총

장의 보고서(S/ 25704 ) 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주의를 기

울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무총장의 견해로는 법이 없이는 범죄도 없다(nu l lum c r ime s ine lege ) ' 라는 원칙의 적

용이 특정조약에 대해서 , 모든 국가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몇몇 국가들에게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관습법의 일부인 국제인도법 규칙을 국

제재판소에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된 협정상의 국제인도법은 1949년 8월 12일의 「전쟁 피해자 보호를

- 133 -



위한 제네바협약」에 나타나 있듯이 무력분쟁은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1907년 10월 18일의 「지상전 관련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Ⅳ)」과 그 부

칙 , 1948년 12월 9일의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협정」 , 그리고 1945년 8월 8일의 「국제군

사재판소 조례」등이 있다.

97 .본인은 사무총장의 밝힌 견해와 마찬가지로 , 국제인도법에 명시된 일정한 관점은 의심할

바 없이 국제관습법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국가는 특정 조약의 가맹국

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국제인도법 원칙을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98 . 제4차 「제네바협약」의 제27조에서 전쟁기간 중에 발생하는 강간행위는 국제적 전쟁범죄

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협하는 어떠한

공격 , 특히 강간 , 강제매춘 , 기타 모든 형태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1929년 발효되었으나 일본은 비준하지 않았던 「전장(戰場) 부상

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제3조에 전쟁포로들은 인격과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성들의 성(性)에 따른 모든 배려가 따르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고 명

시하고 있다.

99 . 「국제군사재판소 조례」의 제6조(c )항과 「동경재판소 조례」의 제5조는 살인 , 집단학

살, 노예화 , 국외추방 및 기타 전쟁 전이나 전쟁 기간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비인도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100 .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위원회가 제46회기 업무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국제관습법상에 전

쟁범죄라는 범주가 존재한다 는 널리 수용되고 있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 범주가

1949년의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범주와 동일한 것은 아니나 이와 중복된

다 고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17 )

10 1. 1949년의 「제네바협약」이 시효원칙( r a t ione t empor is ) ' 때문에 국제관습법으로 입증

될 수 없다고 해도 , 또한 일본이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1929년의 「제네바협약」을

적용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 일본은 1907년의 「지상전 관련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그 부칙의 체약국(締約國) 이었다. 만일 모든 교전국들이 그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라면 그 규정(제2조) 이 적용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조항들은 당시에 운용

되던 국제관습법의 명백한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헤이그 규칙」제46조는 가족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각국에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의 명예란 가족

성원 중 여성이 강간이라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되어 왔다.

102 . 일본은 1904년의 「강제매춘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및 19 10년에 「강제매춘 금지에 관

한 국제협정」 . 그리고 192 1년의 「여성 및 아동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협정」을 비준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192 1년 협정의 제14조에 따른 특권을 행사하면서 한국은 그 협정

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것은 곧 한국인이 아닌 위안부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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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본이 이 협정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

제법률가위원회18 ) 에서는 많은 사례에서 그래왔듯이 일단 한국여성들이 한반도에서 일

본 땅으로 연행되어 간 경우라면 협정을 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펴

고 있다. 이는 여러 경우 , 심지어는 한국여성들에 관해서도 , 일본이 이 협정상의 국제

적 의무사항들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한 이 협정을 당시에 인정되던 국제

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103 . 일본정부는 본인에게 제공한 문서에서 만일 국제법상으로 어떠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

도 그 책임은 배상 ·청구권의 처리를 다루었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기타 쌍무

평화조약 및 국제협정들에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 ) 일본정부는 전술한 협약

들과 관련하여 , 자국은 주어진 의무를 성의껏 완수했으며, 배상 및 청구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일본과 위에서 언급한 협정 체약국에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다.

104 . 또한 일본정부는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

민국간의 조약( 1965 )」2 0 ) 의 제2조제( 1)항에 따라 양 체약국과 국민들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고 본인에게 제

공한 자료들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 同) 조약 제2조제(3)항에서는 “양 체약국

중 한 국가와 그 국민들의 재산 , 권리 및 이익이 다른 체약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경

우에는 어떠한 주장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총5억

달러를 지불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105 . 근본적으로 일본정부는 모든 청구권은 이미 쌍방 간의 조약에 의거하여 해결되었으므

로 일본이 피해자 개개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106 . 일본정부는 또한 195 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14조(a )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일본은 동맹국들에게 전쟁 중 일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일본의 자원은 일본이 앞에서 언급한 모든 손해 및 고통에 대

해 완전한 보상을 하고 동시에 기타 채무를 이행할 만큼 여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

된다 ···”고 적혀 있다.

107 .국제법률가위원회는 1994년 발간한 위안부 관련 보고서2 1) 에서 , 일본정부는 자국이 연

관되어 있는 어떠한 조약에서도 비인도적 대우의 피해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하고

있는 배상요구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클레임 이란 용

어가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합의 의사록 또는 부속 의정서

에도 이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는 비인도적 범죄

와 전쟁범죄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경우와 관련, 1965년의 한 ·일간의 조약은

한국정부에 대한 배상에 관련된 것이지 피해자 개개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청구권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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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08 .본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나 그 어떤 쌍무적 협약들도 일반적 의미의 인권침해

나 특히 군 성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본다. 협약 당사자들은 위안부 문

제로 야기된 특별요구를 협약해서 다루려고 의도한 적이 없으며, 그 결과 협약들 속에

서도 일본에 의해 발생한 전쟁 행위 가운데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고려되지 않

았다. 따라서 본인이 내린 결론은 어떠한 협약도 군 성노예들에 의해 제기된 배상요구

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과 , 따라서 일본정부는 여전히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109 . 일본정부가 본인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국제법의 관습이론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국제법인 만큼 , 특정 조약의 형식으로 약속된 것이 아니라

면 개인은 국제법상의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나타나 있다.

110 .본인의 견해로는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개인 권리의 예로서 국제인권문서들을 들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헌장」의 제1조에는 유엔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인

권 및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데 있어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개인의 권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문서들은 개인도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1. 일본정부는 또한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논의하는 국제인권단

체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왔다. 이것은 국가의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으

며, 처벌 여부 역시 실체법적 문제로 인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뉘렌

베르크 재판소와 동경재판소도 전범들에 대한 사면조치를 베풀지 않았다. 이처럼 전쟁

중의 범죄로 인해 개인을 기소하는 것이 국제법상 아직도 가능하다.

112 . 한편 , 군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비록 명령에 의해 그들이 전쟁규칙과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 그런 이유로 그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113 .위에서 언급한 대로 비인도적 범죄란 살인, 집단학살, 노예화, 추방 및 기타 전쟁 이전

이나 전쟁 중에 저질러진 비인도적 행위들로 정의되어 왔다. 위안부 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 부녀자와 소녀를 대상으로 자행된 조직적인 강간행위와 유괴행위는 명백하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비인도적 행위이며, 따라서 비인도적 범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를 시

작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의무이다. 시간의 경과와 자료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가능한 한 기소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 정부로서

해야 할 의무일 것이다.

114 .개인은 국제법상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고 , 따라서 국제법상 배상 받을 권리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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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직 국가 간에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본정

부의 입장이다.

115 . 「세계인권선언」제8조에는 “누구나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

위에 대해서 각국의 권위 있는 국내법정에서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

되어 있다. 또한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제2조제(3 )항에서는 , 개인의 효

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를 국제규범화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요구하는 자는 누

구든지 관할 사법 ·행정 ·입법 당국이나 기타 국가의 법체계가 제공하는 관련당국에 의

해 판결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6 .모든 인권문서들 역시 국제인권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배상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인

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단체는 배상금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

로 인정된다.

117 .국제법상의 적절한 보상권 역시 잘 알려진 원칙이다. 본인이 예비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Chorzow Fac t ory 사건의 경우는 비록 손실의 정확한 액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

우라 하더라도 협정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법의 원리

라는 것을 보여 준다.2 2 )

118 . 인권위원회 역시 개인의 배상권과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위원회는

「1995/ 34 결의안」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로 하여금 인권

및 기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복권의 권리에 관해 본인이 최

종보고서(E/ CN.4Sub .2/ 1993/ 8 , chap . Ⅸ) 에서 제기했던 기본원칙이나 지침들을 고려할 것

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119 .본인은 상술한 보고서에서 “개인 및 단체는 종종 총체적 인권침해 행위에 희생되고 있

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기술하면서 , 현행 국제법의 범주 내에서 개인의 적절

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금지 선언」 , 「미국인권협약」 , 「인

권 및 기본자유 수호를 위한 유럽협약」 , 「반(反)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대우 처벌

금지에 관한 협약」 , 「강제 실종으로부터의 보호 선언」 ,독일국가내의 원주민에 관한

ILO협약 NO. 169」 , 「아동권리협약」등이 이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다. 위의 국제 문서들

은 개개인이 국제법상 적절한 구제와 배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

고 있다.

120 .본인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한 기본원칙 및 지침을

제안함에 있어 , “모든 국가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 이러한 존중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

다. 인권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에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를 방지할 의

무 , 위반행위를 조사할 의무 , 위반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 피해자를

구제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고 서술하고 있다.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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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같은 글에서 본인은 배상이 희생자의 필요와 희망을 반영해야 하고 , 침해의 정도에 비

례해야 하며, 원상회복 ·보상 ·복권 및 재발금지의 이행 및 보장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피해회복의 형태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원상회복(Res t i t ut ion)이란, 희생자가 인권을 침해당하기 이전에 놓여 있던 상황으로 다

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의 회복 , 시민권 혹은 거주지의 회복 ,

직장 및 재산의 회복을 필요로 한다.

(b )보상(Compens a t ion) 이란,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 , 고통 및 정서적 고뇌 , 교육 등의 기

회 상실 , 소득 및 소득 가능성의 상실 , 재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의료 및 기타 비용 , 재

산 혹은 사업상의 피해, 명예 혹은 위신의 손상 ,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혹은 전문적 지원

에 필요한 걱정 수준의 비용 및 보수 등과 같이 인권침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모든 손실에 적용된다.

(c )복권(Rehab i l i t a t ion) 이란, 희생자에 대한 법적 ·의학적 ·심리적 및 기타 치료의 제공과

함께 사회적 평판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d ) 재발금지 이행 및 보장(Sa t is fac t ion and gua rant ees o f non- r epe t i t ion)에는 계속적인

침해 행위의 중단, 사실의 확인 및 진상의 공개 , 공개적인 사실 시인 및 책임수용을 포함하

는 사죄 , 침해행위의 책임 당사자에 대한 재판 조치 , 피해자에 대한 경의 표시 , 교육과정

및 교재에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수록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2 4 )

122 . 이에 덧붙여 본인은 배상이 피해 당사자에 의해 직접 요구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서는 직계 가족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에 의해 청구될 수도 있다고 본

다. 또한 개인에게 배상하는 방법 이외에 국가는 피해자 집단이 집단적 청구를 행하고

집단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란 점을 덧붙이고자 한

다.

123 . 법적 책임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의미한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기본

주장은 국제인도법이 국제관습법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대치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5조 제(2 )항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

회에서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범죄자로 인정된

자에 대한 재판 및 처벌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

124 . 법률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법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2차대전이 끝난 지 이미

50년이 되었다는 주장도 일본정부가 배상을 거부하기 위한 적절한 구실이 되지 못한다.

범죄에 관한 법률 ·정책 및 관행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시효에 관한 법규를 인정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원상회복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에서 “인권침해

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기한을 제한하는 법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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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는 안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권 역시 시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25 )

Ⅷ . 일본정부의 입장 - 도의적 책임

125 .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차례의 언급을 통해 볼 때 2차대

전 중에 위안부 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인은 이를 환영할 만한 단서로 간주한다. 일본정부가 본인에게 제공한 자료에

는 소위 위안부 로 불리우는 문제들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혜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소의 실재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일본군이 관여했다

는 사실도 인정하였으며, 또한 징집이 사설 모집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라도 이는

군의 요청에 의해 의한 것이었음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또한

여러 경우에 있어서 위안부 들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징집 당했으며, 강압적 환

경 의 위안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126 . 일본정부는 “수많은 고통을 겪고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출신지에 관계없이 정중히 사과하며 반성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는 언급을 통

해, “똑같은 실수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를 역사교육 및 연구를 통

해 길이 명심할 것을 확고히 다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27 . 대한민국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일본의 미야자와 전 총리간의 협상 결과로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표 된 바 있다. 과거의 군관계자 및 위안

부 들이 일본 정부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하였다. 경찰청과 방위청을 포함한 주요 정

부기관들 역시 이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128 . 1992년 7월 5일 , 일본정부는 그 당시까지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를 문서화하여 공표 하

였다. 본인이 입수한 그 연구 보고서에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위안소가 설치되었다”고 적혀 있다. “위안소는 일본 , 중국 , 필리핀 , 인도네시아, 말

레이 반도 , 태국 , 미얀마, 뉴기니아, 홍콩 , 마카오 , 그리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볼 수 있었다. ”고 밝히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에 직접 관여했

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었다: “민간 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던 시설의

경우에도 군당국은 개업 허가를 내 주거나 설비를 갖추어 주간 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던

시설의 경우에도 군당국은 개업 허가를 내 주거나 설비를 갖추어 주거나, 영업시간 및

요금을 정하고 시설 경우에도 군당국은 개업 허가를 내 주거나 설비를 갖추어 주거나,

영업시간 및 요금을 정하고 시설 이용에 필요한 주의사항들을 규정하는 등 , 위안소의

규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위안소의 설립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

129 . 이 자료에는 또한 “(위안부)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군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군대와 함

께 이동해야 했으며,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다”고도 적혀 있

다. 이 연구는 비록 징집이 민간 운영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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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부녀자들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징집하면서 속임수와 협박 을 동원했었

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덧붙여 관리 및 군부 인사들이 징집에 직접 가

담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은 위안부 수송을 승인하고 조직하였으며,

일본정부가 신분증을 발급했었다는 사실도 언급되어 있다.

130 . 일본정부 관리들 개개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해 왔다. 1994년 8월 3 1일 , 무라

야마(村山富市) 전 총리는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전쟁

중의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본인은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깊은 반성과 사과의 뜻

을 표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종전 50주년과 때를 같이하여

아시아평화 ·우호교류안 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아시아역사고증센터의 설립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하도록”이끌어 가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계획에 따라 일본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간의 상호이해 및 대화

를 증진시키는 교류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기회도 제공될 것이다. 비록 위안부 들을

대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 이러한 계획은 총리의 “침략 행위에 대한 깊

은 가책”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3 1. 마지막으로 , 1995년 6월 14일 이가라시 고조 전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을 보

강하기 위해 여당의 종전 50주년 기념사업 프로젝트 팀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과거에

대한 반성 에 근거하여 「아시아여성평화우호기금」을 설립하려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

였다. 총리실의 관계자들은 이 기금의 목적이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 머

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기금의 세부 사업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 )전쟁 중 성노예로서 겪었던 고통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보상 을 제도화하는 수단으로서

민간인 차원에서의 기금 모금활동 .

(b )정부 및 기타 관계당국이 주관하는 ,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및 복지혜택 분야에서의

지원사업 .

(c ) 「기금」에서 펼치는 사업들을 통해 정부는 반성과 심심한 사과의 뜻을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d ) 역사적 교훈 으로 삼기 위한 위안부 관련사료의 정리작업 , 본인은 이 자료들 및 기타

근대 아시아 역사 관련자료들이 「현대 일본- 아시아 관계 센터」에서 전시될 것이라고 들

었다.

(e ) 아시아 지역,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출신국가 내 민간단체들이 벌이는 , 인신매매나

매춘 등의 현대적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사업 ,

132 .본인은 「기금」을 일반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목적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이 제시되었다.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1995년 6월 14일 발표한 바와 같

이, 일본정부와 국민이 합작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나누는 데 광범위하게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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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찾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금」의 설립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기금」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있는 지역 및 국가들과의 상호이

해를 증진시키는 것과, 한편으로는 일본 국민이 “과거를 직시하고 이것이 미래 세대에

서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

유에서 일본정부는 「기금」의 출처를 일반인들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측에서

는 5억엔( 미화 약 5백79만 달러)을 충당, 행정상의 비용과 함께 앞서 언급한 의료 및

복지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정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133 .본인은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도 일본정부로부터 추가 정보를 입수해 왔는데 이에 따르

면,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이미 미화 총 1백만 달러(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시점에서)가

기부되었고 , 또한 노동조합 , 회사 및 사설기관들도 모금과정에서 기부를 약속하고 있으

며, 이 「기금」은 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134 .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금」은 위안부 들의 운명에 대해 일본정부가 느끼는

도덕적 관심의 표현으로서 출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피해자들

의 실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단호히 부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히 일반인들로부터 기

금을 모금하고자 하는데서 잘 입증하고 있다. 본인은 이 기금이 일본정부의 도덕적 관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환영하지만, 현행 국제공법상 위안부 들의 합법적인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135 .본인은 일본정부가 「유엔여성발전기금」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활동계획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환영할만한 일로

서 , 이는 일본정부가 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수용

한다는 사실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Ⅸ .권고사항

136 .본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넓은 구도 안에서 살펴 본 전시

군성노예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과 더불어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자 한다. 특히 본인은 본인과의 토

론을 통해 일본제국 육군에 의해 희생된 군 성노예 생존 피해자들에게 정의롭게 행동하

려는 솔직하고도 자발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던 일본정부의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A .국가적 차원

137 .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a )2차대전 중 일본제국 육군에 의해 조직되었던 위안소 체제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b )인권 및 기본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보상 ·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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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관하여 「소수자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마련한 원칙에 의거

하여 ,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인 관계로 특별 행정재판소가 한시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c )2차대전 중 일본제국 육군의 위안소 및 기타 관련활동에 관한 모든 정부소유 기록 및 자

료들을 완전히 공개했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한다.

(d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임을 밝혔거나 입증이 된 여성들 개개인에게 서면을 통해 공개 사

과를 하도록 한다.

(e )역사적 사실을 반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바로 잡아 이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한다.

( f )2차대전 중 위안부의 징집과 위안소의 제도화에 관여했던 범죄자들 가능한 한 색출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B . 국제적 차원

138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기구들은 유엔 기구 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

서 제기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중재재판소로부터 권고가 될 만한 의

견을 수렴하려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

139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에 대한 일본의 책임 및 배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사안들의 해결을 돕기 위해 국제재판소에 자문을 구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140 .본인은 특히 , 피해자들이 고령이란 점과 1995년이 종전 50주년이 되는 해란 점을 감안

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상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하고 , 행동에 옮길 것을 일본정

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비록 종전 후 5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만, 과거 무수한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이 지금이라도 존엄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

전시 軍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주석>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씨는 스리랑카의 여성폭력 전문 법률학자이며, 1994년 3월 유엔인권

위원회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를 위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

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G. Hicks , “Comfor t women , s ex s laves of t he Japanes e Impe r ia l Force ” , He i nemann

As ia , S i ngapore , 1995 , pp .Xi i i , 24 , 42 and 75 .

2 ) Ib id , p .23 .

3 ) Ib id , p . xv i .

4 ) Ib id , p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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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Ib id , p . 19 .

6 ) Ib id , p .29 .

7 ) Ib id , pp .20 ,2 1,22 and gene ra l ly .

8 ) Ib id , pp .23 - 26 (그밖에 위안부 여성들 자신의 증언에서) .

9 ) Ib id , pp .25

10 )Yosh ida Se i j i , My wa r Cr imes : The Forced Dra f t o f Koreans , Tokyo , 1983 .

11) Ib id , p .24- 25 .

12 )특별보고관은 북한정부가 1905년의 「을사5조약」 및 19 10년의 「합병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명기하고자 한다.

13 ) 1993년 8월 4일 , (일본) 관방장관의 성명에서 .

14 ) Ib id .

15 ) Ib id .

16 )특별보고관이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볼 것 , 이 자료들은 참고가

가능함.

17 )Repor t o f Int e rna t iona l Law Commis s ion on t he work o f i t s for t y- s ix t h s es s ion ,

Of f ic ia l Records o f t he Gene ra l As s emb ly , For t y- n i nt h s es s ion , Supp lement

No . 10 (A/ 149/ 10 ) , pa ra . 10 , p .74 .

18 )U. Do lgopo l and S . Pa ranj ape , Compor t Women : an Unf i n is hed Ordea l , Int e r na t iona l

Commis s ion o f Jur is t s , Geneva , 1994 .

19 )Put cha rd and Za ide (eds . )The Tokyo wa r Cr imes , vo l .20 , New York , Ga r land , 198 1.

20 )Un i t ed Na t ions , Trea t y Se r ies , vo l 583 , No . 8473 , p .258

2 1)Do lgopo l and Pa ranj ape , op .c i t . p . 168 .

22 ) Pe rmanent Cour t o f Int e r na t iona l J us t ice (P . C. I . J . ) ,Sec t ,A, No . 17 , P .29 .

23 )E/ CN.4 / Sub .2 / 1993/ 8 , P.56 , pa ra .2 .

24 ) Ib id . , p .57 , pa ras .9- 11.

25 ) Ib id . , p .57 , pa ra . 15 .

일본이 모르는 전쟁책임

법학세미나 97 년 5 월호 ( No .509 )

ILO전문가위원회 ,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강제노동조약」이라고 재

차 판정- 일본정부의 반론을 물리치다.

도츠카 에쯔로우 ( 戶 塚悅 朗 ) 서울대학 법학연구소 개원연구원 ·변호사

1 . I L O 전문가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표

97년 3월 4일 ILO(국제노동기구)의 조약 및 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강제노동]」에 정해진 절대적 금지사항에 포함된다」고 재차 판

정한 국제노동회의에 보내는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 참조) . 금년의 보고서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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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時)」등 동조약의 적용제외규정에 의거한 법적 반론에 대하여 「인정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조약 위반이 존재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고 명언했다. 이 뉴스는 “종군위안부 , 전시(戰時)예외 인정되지 않고 ILO 전문가위원회

강제노동 새삼 확인”(조일신문사(朝日新聞社) ·田中 英也 제네바 특파원 ·5일 석간1면) 등

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2 .강제노동노동조약에 관한 법적 문제

강제노동조약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법적 논점이 있다.

① ILO 제29호 강제노동조약은 당시에도 일본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이냐? 〔작년의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가 이를 긍정했다. 본지 95년 5월호 , 연재 28 참조)

②전문가위원회의 권한과 이사회의 권한(헌장 제24조)과의 우선관계

③ ILO로의 통보권자는 누구인가? 〔노조 , 사용자단체 , 정부에는 ILO에로의 접근권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유엔 NGO에는 ILO에로의 통보권이 없다. 〕

④왜 ILO에서 일본군성노예제도가 문제가 되었는가? 〔강제노동조약 제11조가 여성의 강제

노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했다. 동조약은 전전(戰前( 1932년) )부터 일본을 법적으로 구속하

고 있으며, ILO는 당시나 (일본이 탈퇴했던 동안을 제외한다) 현재나 ILO조약 실시의 감

독권한을 갖는다. 본지 94년 12월호 , 연재 11참조〕

⑤일본군이 여성을 성노예로 했다 하더라도 同조약상의 노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제12조 강제 「노동」의 정의에는 강요된 비임의(非任意)의 「노무」가 포함된다. 「무

(務 ) 」는 영어로는 “se rv ice”연재 11 및 28 참조〕

⑥ 「전시(戰時)」등 긴급한 경우의 적용제외규정에 의하여 일본군 성노예는 강제노동조약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가?

⑦가맹국의 책무는 무엇인가? 〔제1조=강제노동의 금지 , 제11조=여성은 절대적으로 , 남성에

게는 일부의 예외(엄격한 조건부여)를 제외하고 강제노동을 금지 , 제25조=불법적인 강제

노동의 강요를 처벌할 의무 및 법령에 의한 처벌이 충분히 엄격해지도록 확보할 의무 , 합

법적인 강제노동에도 임금 기타를 보상할 많은 의무규정이 있다. 〕

⑧전문가위원회 보고서는 국제노동회의에 의해 공식 검토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가?

3 . 97 년도 I L 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발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엔심의

ILO의 조약 및 권고의 적용사항을 감시하고 위반에 대하여 국제노동회의에 부치는 전문가

위원회는 96년 3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다루고 이것이 강제노동조약에 위배된다고 보고

하여 충격을 준 것이 기억에 새롭다. 그러나 이에 일본정부가 반론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럴 경우 일본정부의 반론을 물리치고 97년도 보고서에서 이 전문가위원회가 다시 이 문

제를 다룰 것인가의 여부가 주목되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정부가 6월과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반론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일본의 연합도 ILO에 서면을 제출하여 국민기금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고했다.

첫째로 , 가장 중대한 법적 문제는 일본정부가 국회에서 전시(戰時) 이므로 강제노동조약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었다(淸水 澄子참의원의원에 대한 외무위원회

에서의 94년 6월 22일 정부답변) , 만약 정부의 국회답변이 ILO 전문가위원회에 받아들여진

- 144 -



다면 강제노동조약의 적용이 왜곡되어 버리므로 전시(戰時) 에는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의 금

지규정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평시(平時) 라면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 하여

비난받을 터인 일본군 성노예 제도도 동조약 위반으로 되지 않게 된다. 그런 만큼 매우 중

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일본정부의 ILO 전문가위원회에 대한 반론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공표

되지 않고 극비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주목받은 것은 작년 8월의 유엔 차별방지소수자보호 소위원회(小委員會)

(인권소위원회)의 논쟁이다.

96년 8월 14일 인권소위원회에서 의제15현대노예제 연구보고서의 심의가 행해지던 때의

일이다. (본지 96년11월호 , 연재34참조) . 맥듀걸 대리위원( 미국출신) 이 린다 챠베스 특별보

고자를 대신하여 그가 제출한 전시(戰時)노예제에 관한 초기보고서(E/ CN.4 / Sub .2 / 1996/ 26 )

를 보고했다. 초기보고서에는 일본군 성노예 등 戰時성노예문제에 대하여 강제노동조약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맥듀걸 대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강제노동

조약 위반이라고 한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공식으로 언급했다.

일본성노예 제도 등이 강제노동조약에 위배된다는 비판은 유엔심의 시에 NGO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필자는 1992년 5월 유엔현대노예제연구 이후 당초 IED를 대표하고 후에

IFOR을 대표하여 그 취지를 계속 주장했다. 그러나 ILO 전문가위원회가 작년 3월 ILO 앞으

로 보내는 보고서를 공표하기까지 유엔기구는 이 점에는 거의 침묵해 왔다. 강제노동에 관

한 제1차적 감독권한을 갖는 ILO의 권한을 존중하여 조심할 것일 것이다. 작년도 ILO 전문

가위원회의 보고서 공표 후 상황이 일변한 것이다.

일본출신의 波多野 里望 위원은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강제노동조약 제2조(2 ) (d )를

이유로 「戰時」에는 강제노동조약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여 챠베스 특별보고자

초기보고서와 맥듀걸 대리위원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여 일본정부의 국회답변을 방불케 했

다. 이에 대하여 ILO 대표가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관한 ILO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하

며, 「戰時에도 적용됨」이라는 입장에서 波多野위원에 대하여 상세히 반론하고 처벌의무규

정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일본정부 대표는 「96년 6월의 국제노동회의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발언

하여 , 마치 국제노동회의 (전문가위원회의 상부기관)가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부정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다. 유엔관계자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조금 늦기는 했지만 별

도의 의제 하에서 필자는 IFOR를 대표하여 , 「전문가위원회의 보고 550건 중 금년의 국제노

동회의에서는 24건밖에 논의되지 않는다. 보고 직후에는 국제노동회의는 논의하지 않는 것

이 상식이다. 논의하지 않는 것은 同회의가 전문가위원회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것을 의

미하지 않는다」며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 논쟁을 근거로 8월 23일 인권소위원회(人權小委員會)가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관하

여 유엔 및 전문기관에 협력하도록 요구하는」결의를 채택한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4 .97 년도 I LO 전문가위원회의 판단

同전문가위원회가 올해에도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전기(前記)와 같은 보고를 계속한 것은 이

례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선례로서 중요하다. 동위원회의 주요한 판단을 요약해 보자(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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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인데, 전기(前記) 제2조의 적용제외규정의 해석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일본정부의 반론을 인정하지 않고 조약적용을 명쾌히 긍정했다.

「위원회는 , 긴급개념이란 조약에 예시적으로 열거하듯이 돌연한 , 예견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건으로써 즉시적인 대응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지적해 왔다. 조약에 규정

된 예외의 한계에 관련되므로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정말로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

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강요되는 서비스의 내용 ·정도로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과 함께

그 상황에 따라 엄밀히 필요로 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으면 안된다. 조약 제2조(2 ) (a )

에 의해 조약의 적용이 제외되는 「강제병역법에 의해 필요로 되는 노무」의 범위를 「순전

히 군사적 성질의 작업에 대하여」만이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긴급에 관한 제2조(2 ) (d )는 -

전쟁 또는 지진의 경우조차도- 어떠한 강제적 서비스도 과할 수 있다는 백지허가는 아니어

서 , 동조항은 주민에 대한 절박한 위험에 대처하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 본 건은 조약의 제2조(2 ) (d ) 및 제2조(2 ) (a ) 에 의해 인정된 적용제외사유와 해

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에 의한[강제노동]조약 위반이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강제노동조약상의 책

무라 하여 동( 同)위원회가 거론하는 것은 이하의 보상의무와 처벌의무이다.

① 위원회는 「통보된 학대가[강제노동]조약에 정해진 절대적 금지사항에 포함되는 것에 유

의했다. 더욱이 위원회는 이러한 수용하기 어려운 학대는 적절한 보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조약의 효력발생후의 과도적 기간 내에 제1조(2 )의 아래에서 용

인될 수 있는 강제적 서비스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조차도 조약이 이러한 서비스를 하게 한

자에게는 보상이 지불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제14조 , 제15조에 의한 장애연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했다. 조약 상 합법적 강제노동의 피

해자에게조차 장애연금 등의 보상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불법인 강제노동의 피해자

는 ( 명문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마찬가지 권리가 있다고 했다.

② 「조약 제25조 하에서 강제노동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서 처벌되지 않으면 안되

며 ···처벌이 진정으로 적당하고 또한 엄격히 실시되도록 확보할 의무를 지고 있다 ···

일본의 형법 제176조 , 제177조 하에서 강제에 의한 외설행위 및 강간은 처벌 가능한 범죄행

위이다 ·····」라고 판단했다. 일본정부에 대하여 , 본 건에 관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의

무가 있음을 명언한 것으로 매우 흥미가 깊다. 이 처벌의무는 국제법상의 것이므로 시효는

없다. 일본의 형사법제상의 소추시효의 완성은 국내사정에 불과하므로 국제법위반을 해제하

지 않는다. 필자는 소추시효는 소송조건이며 철폐한 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이와 같은 입법도 하지 않고 범죄의 증거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일본정

부에 의한 불처벌 상태에 계속을 상징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 국민기금정책에 관한 판단이다. 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필요

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동위원회는 연합의 주장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가한 이러한

조치(필자주 :국민기금정책의 일)는 혹시 그것들이 원활하게 실시된다면 피해자의 보상을 위

하여 의미 있는 계획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 요약하고 있다. 이

것은 국민기금의 조치가 다수의 피해자측에게 거부되어 「원활하게 실시」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계획이 될 수」없다고 반대 해석되게 될 것이다.

세째로 , 일본정부는 「OFSET에 의한 편지 이전인 1995년 3월에 그것과는 별도로 같은 문

제에 관하여 한국노동총연맹(FKTU) 에서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ILO헌장 제24조에 의거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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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는데도 위원회의 견해는 별도로 행해진 이 신청의 심사진행 중에 완성되었다」고 주

장했다 한다.

만약 FKTU의 신청수용성에 관한 결정을 이사회가 하고 있었다면 헌장 제24조에 의거한 조

사위원회가 이사회에 의해 설치되고 이 절차가 전문가위원회보다 우선하므로 , 전문가위원회

의 절차는 중단되게 된다. 일본정부는 이 점에서 「전문가위원회가 절차를 위반했다. 」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에도 불구하고 , 이사회가 헌장 제24조 절차를 개시

하지 않은 시점에서 전문가위원회가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

넷째로 ,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는 국제노동회의에서 공식 검토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는 것

일까? 일본정부의 전기(前記) 인권소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온다. 그러

나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는 그것자체로 완결되어 있다. 시간부족으로 동위원회는 소수의 사

건밖에 토의할 수 없다. 동위원회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동위원

회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 보고는 일본을 포함한 가맹국 정부에 의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째로 , 향후의 전망이지만 이 보고서는 6월의 국제노동회의에 제출된다. 여기서 어떠

한 사태가 발생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국민기금이 원활하게 실시되느냐의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국민기금정책의 강행지불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력히 서두를 것이며, 同회의에서 공식 토의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

회의에는 유엔 NGO도 접근권이 없다. 그런 만큼 동회의에서 참가자격을 갖는 한 ·일 등 세

계의 노동운동 , 사용자단체 , 각국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주목된다.

어쨌든 ILO전문가위원회 보고서가 향후 ILO ·유엔 , 피해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틀림이 없다.

( 자료 )

국제노동회의 : 1997년 85회기

제3보고서(4A章)

의제 : [조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정보 및 보고]에 관한 제3의제

조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헌장 제19 , 22 및 35조)

특정국에 관한 일반적 보고 및 의견

[ ILO] 제29호 강제노동조약( 1930년)

일본( 비준 : 1932년)

전문가위원회는 종전의 코멘트에 대한 회답으로 1996년 5월 31일자 및 1996년 10월 30일

자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로부터 제출된 보고 및 1996년 9월 30일자 통신으로 일본노동조합

연합( JTUC- RENGO)으로부터 제출된 코멘트- 그 사본은 1996년 10월 14일 정부에 송부되었지

만 - 에 유의했다.

위원회는 종전의 견해에서 대판부(大阪府) 특별교원조합(OFSET) 이 제출한 제2차 대전전

(大戰前) 및 동 대전중의 조약적용에 관한 1995년 6월 12일자 견해에 유의했다. 그 소송은

소위 군대 「위안소」에 구금된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성적 학대이며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사항에 포함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며, OFSET는 적절한 보상을 행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위원회는 통보된 학대가[강제노동]조약에 정해진 절대적 금지사항에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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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수용하기 어려운 학대는 적절한 보상의 원인이 되지 않

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은 조약의 효력발생후의 과도적 기간 내에 제1조(2 ) 하에

서 용인될 수 있는 강제적 서비스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조차도 조약은 이러한 서비스를 강

요당하게 한 자에게는 보상이 지불되어야 하며, 또한 제14 , 13조에 의한 장애연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약 및 위원회의 권한사항 범위 내에서는 요구되어진 구제를 명할 권한

을 갖고 있지 못함에 유의했다. 이 구제는 [일본]정부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으로

써 ,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부터 시간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관하

여 신속하게 적절한 배려를 행하도록 희망했다.

1996년 5월 31일자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조약위반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쟁에 관련된 배상과 청구권의 해결문제는 전시(戰時) 「위안부」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은

관련된 국제협정에 따라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해왔기 때문에 일본과 이러한 협정 체약국 사

이에는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기술(記述)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사죄와 반성의 기분을 표현해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일본〕정부는 戰時 「위안부」문제를 포함하

여 역사적 사실을 직면하고 그러한 것들이 장래 세대에서 적절히 전해지고 또 이렇게 하여

당사국 ·지역과의 사이에 보다 좋은 상호이해 촉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기술

하고 있다. 이 문맥 중에서 〔일본〕정부는 「평화 , 우호 교류계획」을 공표 했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지를 해왔

다. 동기금은 일본의 국민이 戰時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표현하는 것 및 노사 쌍방을 포

함한 일반 국민과 충분히 협력하여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대한 가해로부터 오늘날의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일본이 「戰

時」위안부문제에 성실히 대처하여 왔다고 한다. 위원회는 일본노동조합연합회가 제출한 코

멘트에서 동연합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가한 이러한 조치는 만약 그것들이 원활하게 실시

된다면 피해자의 보상을 위하여 의미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1996년 5월 3 1일자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위원회의 견해는 대판부(大阪府)특

별영어교원조합(OFSET) 에서 제출된 1995년 8월 12일자 편지에만 의거하고 있는데, 확립된

관행에 반(反)하여 〔일본〕정부는 그 편지에 관하여 코멘트하는데 적절한 통치를 받지 못

했다. 또 , OFSET가 편지를 제출하기 이전인 1995년 3월에 이것과는 별도로 같은 문제에 관

하여 한국노동총연합(FKTU)으로부터 국제노동기구에 ILO헌장 제24조에 의거한 신청이 행해

진 만큼 위원회의 견해는 별도로 행해진 신청의 심사진행 중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해 왔다. 1995년 3월 20일 FKTU에 의해 이루

어진 ILO헌장 제24조에 의거한 신청에 관해서는 , 위원회는 ILO이사회가 이 신청의 실질심의

를 하지 않은 점 , 신청을 취하하기 이전에 이사회가 수용성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던 점

에 유의한다.

또한, 조약위반의 존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위원회는 1996년 8월의 제48회기 유엔차별

방지 소수자보호소위원회에서 戰時의 조직적 강간 , 성적 노예제 및 노예와 같은 관행에 관

해 논의했음에 유의한다. 그 논의 시에 〔강제노동〕조약 제2조 중 적용제의 규정과의 관련

에서 戰時 「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조약의 적용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

었다.

이에 관하여 위원회는 1979년에 위원회가 강제노동의 폐지를 위한 일반적 조사(Gene r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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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rvey o f 1979 on t he abo l i t ion o f forced a lbour )의 패러다임 36에 기재한 조약 제2조

(2 ) (d ) 에 의해 조약의 적용이 제외된다. 「긴급한 경우 즉 戰時의 경우 또는 화재 , 홍수 ,

기근 , 지진, 맹렬한 유행병 혹은 가축의 유행병, 짐승류 , 곤충류 혹은 식물의 해충 침입과

같은 재앙 혹은 그 우려 및 일반적으로 주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태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사정에 있어서 강요되는 노무」에 관한 설명을 인용한다. 위원회는 긴급

개념은 조약이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듯이 돌연한 , 예견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건으로써 즉

시적인 대응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련된다고 지적해 왔다. 조약에 한정된 예외의 한계

에 관련되므로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진정으로 긴급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강제되는 서비스의 내용 ·정도도 그것이 쓰이는 목적과 함께 그 상황에 따라

엄밀히 필요로 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으면 안된다.

조약 제2조(2 ) (a ) 에 의해 조약의 적용이 제외되는 「강제병역법에 의해 강요되는 노무」

의 범위를 「순연한 군사적 성질의 작업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긴급에 관한 제2조(2 ) (b)- 전쟁 또는 지진의 경우에조차도- 어떠한 강제적 서비스도 과할 수

있다고 하는 백지허가는 아니어서 , 同조항은 주민에 대한 절박한 위험에 대처하는데 꼭 필

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 본 건은 조약의 제2조(2 ) (b ) 및 제2조(2 ) (a ) 에 의해 인정된 적용제외사유에 해

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조약 위반이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위원회는 , 조약 제25조 하에서 강제노동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서 처벌되지 않으

면 안되며, 이 조약의 어떤 가맹국도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처벌이 진정으로 적당하고 엄격

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일본의 형법( 1907년 법률

제45호) 제176 , 177조 아래서 강요에 의한 외설행위 및 강간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점에

유의한다.

위원회는 1996년 10월 30일자 보고서에서 〔일본〕정부가 제출한 , 「전시(戰時)위안부」

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현하고 나아가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설치

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의 全운영비를 지지하고 또한 이에 대한 모든 가능

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취해 온 조치 및 정부자금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의료 ·복지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유의해 왔다.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계속 다 할 것이며 또 그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고소 ·고발장

일본의 민간기금에 대한 입장

한국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김경희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 줄리아 포라스

북한 ‥왜 민간모금을 반대하는가? 홍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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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들은 정의를 원한다 유 팡 샤유

일본 ‥민왜 민간모금 구상에 반대하는가 이시가와 이쯔꼬

일본의 위안부 문제 관련 주요 성명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조정위원회

고 발 장*

고 발 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Korean Counc i l for t he Women

Dra f t ed for Sexua l S lave ry by

Japan)

공동대표 이 효 재(李效再)

윤 정 옥(尹貞玉)

김 희 원(金嬉媛)

주 소 : 한국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 84

여성평화의 집 b- 1

연 락 처: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 서조도전 2- 3- 18 일본기독교교

회( 日本國 東京都 新宿區 西早稻田 2- 3- 18 日本基督

敎敎會)

피고발인: 성명미상 책임자 다수

위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 등 피의 사건으로 고발하오니 수사하

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에 관하여

( 1 ) 고발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에 관하여

고발인은 1990년 11월 16일 한국의 18개 사회 , 여성단체가 모여 일본에 의해 과거 전쟁기간

동안 저질러진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로 말미암아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군위안

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 탄생되었습니다. 고발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는 그동안 다음

과 같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1.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2 .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과 국제인권 NGO들과의 연

대활동

3 .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 군위안부 희생자들을 위한 부조활동

5 . 군위안부 희생자들의 생활기금 및 운동을 위한 모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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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의 이같은 헌신적 활동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or ld Counc i l of Churches ) . 국제법

률가위원회( Int e r na t iona l Commis s ion o f J ur is t s )와 같은 유명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원과

격려를 받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 대만, 북한 등 수많은 군위안부 희생자를

간직하고 있는 피해국가들에서 유사한 단체의 조직과 탄생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

가 미국의 워싱톤 , 뉴욕 , 로스엔젤레스 , 캐나다의 토론토 등지에 고발인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생겨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고발인은 한국에 생존

중인 대다수의 군위안부 희생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

하여 국내외에 걸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2 ) 피고인들에 관하여

불행히도 고발인은 당장 피고발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정확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얼굴 없는 범죄자 . 성명 없는 피고발인 - 이것이 이 사건의 비극성을 상

징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이 문제가 세상에 곧바로 드러났다면 의 법정에 섰을 수백, 수

천의 잔혹한 범죄자들을 우리 피해자들은 지금 단 한 명의 이름 , 주소도 밝힐 수 없는 세월

의 흐른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범행에 의하여 생겨난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의 여러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여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대체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피고발인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는 군위안부 의 범행이 저질러진 당시의 일본제국군대와 일본제국 정부

에 소속되어 있던 책임자급의 군인과 관리들 , 피해자들을 직접 징용 , 배치, 관리하였던 소

속부대와 그 부대의 명령을 이행하였던 민간인들을 현재 발굴된 자료들의 명의를 검토함으

로써 비교적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헤아릴 수 없는 장교와

사병, 군속과 민간인이 있겠지만 이 모두의 처벌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

시 수사의 대상이 처벌이 되어야 하는 부류는 당시 성적 노예제 로서의 군위안부 제도를

기획 ,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 , 명령하였던 중요 군인 지휘자들 , 이들 군위안부 를

폭행 및 협박, 기망에 의해 모집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군인 , 군속 , 민간업자들 그리고 그

위안소를 관리, 운영한 부대의 책임자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존하고 있는 사

람들도 70대에서 8~90대의 노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와 세월의 경과가 정상참작의 사

유는 될지언정 처벌의 면책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고발인은 피고발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공개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공개 증언에 의해서 처벌들을 당할 경우에는

그들의 사면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 1 ) 군위안부 들에 대한 범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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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876년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제국주의적 마수를 뻗쳐오던 끝에 1905년 조선의 황

제와 대신들을 협박, 기망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이른바 을사조약 을 체결케 하고 마침내

19 10년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강제 체결한 이래 한국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1945년

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미국과 자연자원의 약탈, 일본식으로의 창씨개명과 모국어사용금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부과하며 한국인을 노예상태로 만들어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잔혹한 범죄행위가 자행된 20

여만 명의 부녀자들이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가 되도록 강제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주둔한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194 1년 태평양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태국 , 버마,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를 거쳐 남태평양에 위치한 수많은 섬들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장소에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되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 만주사변과 상해침공 이후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점령지에서의 강간 , 약탈을 방지하며 성병을 예방한다는 미명 하에 시작되어 전 전

선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1945년 8월 일본의 완전한 항복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

습니다.

이 가엾은 피해자들은 거의가 20세 미만의 어린 소녀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이미 결혼을 한 20대의 유부녀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

국을 통치하고 있던 군인과 관리, 또는 그들의 촉탁, 지정을 받은 민간업자들에 의하여 폭

행 , 협박, 기망 등의 방법으로 연행되어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비극의 운명 속으로 떨

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원 , 연행된 피해자들은 일본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된 군위안소로 분

산 , 배치되었습니다. 위안소는 군이 설립하여 군이 경영한 경우 , 군이 설립하고 민간인이

경영한 경우 , 민간인이 설립하고 민간인이 경영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존재하였으

나 그 어느 경우에도 청결검사, 위안부 정기검진 등 군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군이 정한 위안소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이들에게 지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적게는 10여명, 많은

날은 50명 또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군인들을 맞아 성적 처리를 해주도록 강요되었던 것

입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군인들의 감시에 의하여 탈출이나 외출이 금지 , 제한되었으며 폭

행과 구타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성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치료와

영양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진퇴를 거듭하는 군인들과 함께 전장을 옮겨다니던 중에 공

습 , 전투 , 사고 ,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일본군의 패주가

시작되면서 이들 피해자들도 그들을 따라나섰으나 이들에게 일본군은 철수사실 자체를 알려

주지 않곤 했습니다. 특히 버마 ,필리핀 , 인도네시아 및 남서태평양의 군도지역 전선에서는

대부분의 군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에 의하여 버림받고 치열한 전투의 와중에서 죽거나,

일본군과 함께 철수하는 도중에 장기간에 걸친 행군과 기아, 현지인 게릴라부대에 의한 공

격 등으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낙오되거나 체포된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군 등 연합군에 의하여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군정당국이 주선하는 수송선으로 귀환하기

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군위안부 들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

하고 오끼나와 , 태국 , 베트남, 대만 등지에 남았고 ,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가 정착한 사례들

도 발견됩니다.

(2 ) 성적 노예제 로서의 군위안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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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피해자들의 연행 , 수송 , 배치 , 위안소 생활의 전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

장 큰 특징은 바로 이들이 성적 노예 였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은 전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연행되고 동원되었으며 강제로 성적 봉사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연행과정

에서 이루어진 기망, 폭행 , 협박, 권력남용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강제적 수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였거나 빈곤한 농촌의 처녀들

이었으며 어떠한 매춘의 경력이 전혀 없는 순진한 부녀자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강제

성을 인정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안소에 배치되어 막대한 숫자의 군인들을

상대하여 성적 봉사를 강제 당한 것 역시 강간의 연속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들은 도주와 탈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시와 감금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머나먼 이국

땅에 잠시 탈출하였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로

서는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 3 ) 피고발인들의 관여와 개입의 명백성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일본제국군대와 일본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확인되고 있습니

다. 생존하고 있는 군위안부 출신 피해자들의 증언은 말할 것도 없고 적지 않은 자료들이

위안소의 설치, 운영과 위안부의 모집과정에 일본 군부와 관리들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

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위안소 설치와 군위안부 모집에 관한 최초 기획과 결정과정에 관한 과정과 책임자들

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육군중앙과 해외파견군 사이에 오간 당시

문서들을 검토하면 1937년 이후 1945년까지 사이에 육군중앙의 중요지휘관과 해외파견군의

중요지휘관으로 근무했던 자들은 거의 대부분 군위안소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직접 개입하

고 있었음이 분명해집니다. 이들은 출동지역의 장병들의 성병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소

관리의 철저를 지시하는 등의 관여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안부 배치를 요청하

는 전문이나 예하 부대에 대하여 내린 통첩 등에 의하여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추진할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군위안부 의 모집, 도항 또는 위안소의 설치, 운

영에 관하여 교신한 것들이 남아 있고 이 가운데 발신자와 수신자, 그 내용을 종합 검토하

면 그 책임자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위안소와 군위

안부 와 관련하여 발굴된 자료에 나오는 부대와 그 책임자의 이름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습니다.

** 파견군에 의한 군위안소의 설치

1932년 3월 상해파견군: 강촌영파 참모부장, 강부직삼랑 고급참모 , 영견준덕 참모

1937년 12월 중지나방면군 - 상해파견군 : 참모제2과 장용 참모

1937년 12월 제10군 : 사전 참모

1938년 6월 북지나파견군 : 강부직삼랑 참모장

194 1년 7월 관동군 : 원선사랑참모 - 조선총독부

1942년 3월 남방군 - 대만군: 안등이길 군사령관, 요구경칠랑 참모장 - 육군성 허가

** 육군중앙에 의한 종군위안부정책의 통제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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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3월 4일 육군성부관통첩 군위안소종어부등모집에 관한 건

1940년 9월 19일 육군성부관통첩 지나사변의 경험으로 본 군기진작 대책

194 1년 7월 26일 육군성: 의무국 심전군의소좌: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제적 징집계획

1942년 1월 14일 외무대신 남방방면 점령지에 대한 위안부도항방의건

1942년 3월 남방군- 대만군 : 안등이길 군사령관 , 용구경칠랑 참모장- 육군성의 허가

1942년 6월 18일 육군성부관통첩 대동아전쟁관계장병의 성병처리에 관한 건

3 .피고발인들 행위의 평가에 관하여

( 1 ) 비인도적 범죄의 국제법적 정의

이상과 같은 군위안소의 조직과 운영, 군위안부 의 모집과 배치 , 성적 봉사의 강요 등은

당시 일본의 국내형법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부녀자 약취 , 유인, 감금 , 강간 , 폭행 등의 법

적 평가를 내리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적 평가는 일본국내법

상의 공소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더 이상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행위를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쟁범죄(Wa r Cr imes ) 또는 비인도적

범죄(Cr imes Aga i ns t Human i t y)로 규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2차세계대

전 직후 독일의 뉴른베르크에서 설치된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의 조례의 비인도적 범죄의

정의규정을 봅니다.

“살인, 인종말살, 노예화 , 추방 그리고 전쟁중과 전쟁 전을 불문한 민간인에 대해 저질러

진 비인도적 행위 또는 이 재판소의 관할권 아래 있는 범죄와 관련하거나 그 범죄를 실현하

는 과정에서 정치적 , 인종적 , 종교적 이유로 행해진, 그러나 범죄행위지 국가의 국내법 위

반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한 박해”

이 규정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에 그대로 승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도

적 범죄에 관한 규정은 이들 헌장과 조례에 의하여 전세계적 규범성을 갖는 성문법으로 자

리잡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시기부터 이미 존재했던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성문화한 것에 지

나지 않습니다. 노예제 금지만 하더라도 이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면서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잡아 1926년에는 노예제금지를 위한 협약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1932년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던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역시 국제노동기구에 의하여 1930

년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역시 체결 , 비준한 매춘을 목적으로 한 부인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도 19 10년에 이미 성립되었고 192 1년 보다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타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부녀를 권유 , 유

인 , 납치하는 행위”( 19 10년의 조약 제1조) . “같은 목적으로 사기에 의하거나 폭행, 협박,

권력남용 기타 일체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성년의 부녀를 권유 , 유인 , 납치하는 행위”(같은

조약 제2조) 를 범죄로서 처벌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고 동시에 이 같은 목적의 국제적인

부녀자 이동을 막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적

발전은 군위안부 와 같은 성적 노예제 의 금지를 하나의 근본규범( J us Cogens ) 대열에 올

려놓았고 움직일 수 없는 국제관습법의 위치로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뉴른베르크 조례이나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등의 규정은 이와 같은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성문화하고 실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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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선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2 ) 군위안부 제도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군위안부 로 징용 당한 피해자들이 노예화상태에 있었으며 이들에게 성적 봉사를 강요한

것은 고도의 비인도적 행위에 속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종적

이유로 행해진 박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어린 소녀들이 대거 위안부의

납치 , 유인된 것은 인종적 이유로 가해진 하나의 박해이며 민족말살의 정책이기도 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항목을 구태여 따지지 않더라도 군위안부 로서의 징용과 생활의 강요가

총체적으로 가장 지독하고도 견디기 힘든 인도에 대한 범죄의 형태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인도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졌던 전범재판소 곳곳에서 민간인 부녀자에 대한 강간행위에 대한 처벌

의 선례들이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군이 점령 중이었던 인도네이시아 쟈바섬

스마란시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억류 중이었던 네덜란드 부녀자들을 위안부로 하여 강제 매

음케 한 범죄행위로 일본군 책임자들이 바트비아 전범재판소에서 처벌받은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4 . 수사와 소추의 법률적 당위성에 관하여

( 1 ) 시효의 부적용에 관하여

일본형법은 모든 범죄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에 공소시효가 경과함으로써 처벌에서 면책됨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시효는( 1)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의 경우에는 15년, (2 )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

고인 범죄의 경우에는 10년, (3 )법정형이 10년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이상의 범죄인 경우에는

7년, (4 ) 법정형이 10년의 유기징역이나 금고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형이 선고 가능한 극악한 범죄조차도 1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만료

되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정신대와 관련한 범죄는 주로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서 적어도 50년 이상을 경과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본

국내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더 이상 이로 인한 범죄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추론과 결론은 국내법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입니다. 국제법에서는 전

혀 다른 논리와 내용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즉 비인도적 범죄는 일종의 국제법이 규율하는

범죄로서 국내법에 적용되는 원칙이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통상적 범죄와는 그 법률적 성격을 완전

히 달리하는 비인도적 범죄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전자( 나치범죄)는 국제공법(Pub l ic

Int e r na t iona l Law) 에 따르는 것이고 후자(통상적 범죄)는 국내법에 종속된다. 국내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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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범죄에 관하여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국제법에 종속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그 같은 시효기간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 국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나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에 국한하여 시효제도에 관한 원칙이

없다. 국제법의 원리는 그와 같은 범죄를 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류가

영원히 나치의 독재와 잔혹성이 재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이

같은 인류의 합법적인 소망에 따라 이 같은 범죄의 기소와 처벌은 특정국가와 국내법의 관

할에 포괄적으로 속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가들에게 부과된 국제적이

고도 보편적인 의무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 1964년 6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법률가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U. N. Doc . E/ CN. 4 / 906 ,

p . 107에서 인용)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 (The Convent ion for t he Prot ec t ion o f Human

Right s and Fundament a l Freedom) 에 구체화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한 원칙에도 불구

하고 유럽평의회 자문회는 1965년 1월 28일 제23차 회의에서 비인도적 범죄에 적용되는 시

효문제에 관하여 비인도적 범죄가 국내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조

약을 기초하도록 정부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의와 압력에 따라 오랜 논의를 거쳐 유엔 총회는 1968년 11월 26

일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 (The

Convent ion on Non- App l icab i l i t y of St a t ut ory Limi t a t ion t o Wa r Cr imes and Cr imes

aga i ns t Human i t y )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체결 , 비준을 위해 공개했던 것입니다. 이 협약

은 그 서문에서 당사국은 이 조약을 통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의 보편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의 적절한

것임을 인정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협약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오던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국제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세계 도처에서 처벌되어 왔고 이 협약의 비준에 관계없이 많은 국가들이 이들의

처벌을 가능케하는 법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즉 이 협약이 동서의 냉전상황 때문에 서방

국가들에 의해 배척받았지만 프랑스 , 영국 , 미국 , 호주 , 캐나다 등 대부분의 이들 국가들이

국내법으로서 나치전범의 추방, 처벌의 법체제를 갖추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이러한 처벌의 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체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

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체제와 관행에 따라 전쟁이 종결된 후 지금에 이

르기까지 나치관련 범죄자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의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일본이 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위 협약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시효부적용의 원칙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첨가해 둘 것은 일본은 위 협약의 채택시에 기

관하였지만 그 전 토론의 과정에서 그 내용에 반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협약의 취지와

골격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 ) 국제관습법과 일본국내법

이상과 같이 정신대의 설치, 운영과 위안부의 징용 , 성적 강제행위가 비인도적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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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고 이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한 국제관습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여

도 그것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국내 형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일본헌법 제98조 제2항은 전후 서방국가들의 수준에 맞추어 일본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립

된 국제법규 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실시되고 있는 국제관습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원래 국제법규라고 하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총칭하는 개념이

지만 조약은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확립된 국제법규 속에는 국제관습법만 해당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성실하게 준수한다 는 것은 일본의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국내

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즉 일본의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제법상 어느 국가에게나 당연한 의무이

지만 특별히 국내법상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이 이 조항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라는 것입니

다.

다음으로 이 국제관습법이 일본 국내법으로 실시하는 조치 없이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습니다. 이른바 직접적 효력 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의회를

통하여 국내법으로의 전화(轉化 )나 구체화하는 조치 없이 막바로 그리고 지체 없이 적용 가

능한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 그와 같은 전화 조치 없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일반국

민과 공무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은 개인의 권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의하여 일반

적으로 인용되는 규범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통설입니다. 나아가 일본의 압도적 다수 헌법학자들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일본의 국내법률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인도적 범죄의 처벌의무

나 그 범죄의 공소시효부적용 원칙 따위의 국제관습법은 그에 배치되는 일본의 형법보다 우

위에 있게 되어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3 )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일본의 법적 의무

위에서 본 대로 군위안부 제도를 포함하여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범죄

는 일반적으로 확립, 발전되어 온 국제법과 일본의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러한 범죄들을 처벌할 법적 의무를 일본

정부가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정부가 이미 1925년(大正 14년) 가입한 위 추업(醜業)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이 “타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부

녀를 권유 , 유인 , 납치하는 행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기에 의하거나 폭행 , 협박, 권력남

용 기타 일체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성년의 부녀를 권유 , 유인 , 납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를 체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처벌할 것을 법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군위안부로서 동원된 피해자들이 위 조약이 규정하는 범죄에 전형적으로 해당되

고 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강제 동원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정부

의 위 조약 가입 이후의 시점이며 그 당시에는 이미 위 조약이 일본정부를 구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조약상의 의무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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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930년 6월에 국제노동기구에 의하여 채택되고 1932년( 昭和 7년) 일본정부가 비준

한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역시 군위안부 제도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일본정부의 법적 의무

의 근거입니다. 이 조약 제25조는 “강제노동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서 처벌되게 하

거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는 형벌이 진실로 적당하고 엄격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할 본

조약 비준 , 체약국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약 역시 군위안부 들

에 대한 일본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 유효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 조약상의 일본정부의 처벌의무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셋째, 1945년 7월 26일 이루어진 포츠담선언은 그 제10조에서 “·····우리들의 포로

를 학대한 자를 포함하여 일체의 전쟁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을 다짐하

였으며, 일본정부는 항복선언과 항복문서에서 연합국의 다른 요구와 함께 이 포츠담선언도

함께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은 전후 전쟁의 와중에서

있었던 전쟁범죄를 처벌한다는 연합국의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부담

을 지게 되었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용한 일본정부는 연합국의 점령 전후를 따질 것 없이.

연합국의 관여를 불문하고 전쟁범죄인을 처벌하여야 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넷째. 연합국의 점령기간 중 일본 본토를 위시하여 일본이 한 때 점령하였던 아시아의 곳

곳에서 전범재판이 열려 다수의 일본제국 군대의 지휘관과 사병. 군속과 민간인들이 전쟁범

죄 및 인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의 군위안부 들과 관련하여 바트비아 전범재판소에서 다수의 일본군인들이 처벌된 것도 그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1952년 체결된 연합국들과 일본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

은 제11조에서 “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및 일본국내, 국외의 다른 연합국 전쟁범죄

법정의 재판을 수락”한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위 연합국의 전쟁범죄재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오히려 그 재판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트비아 전범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네덜란드 여성에 대한 군위안부 생활

의 강요가 전쟁범죄이며 그 처벌의 당위성을 일본정부가 시인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네덜란

드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죄로 일본군인이 처벌받았다면 동시에 한국과 필리핀 , 중국 출

신의 군위안부에 대한 범죄행위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백인과 서양인에 대한 범죄

는 처벌받고 동양인에 대한 깊은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법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은 동서간의 명백한 차별이요 , 형평의 위배입니다.

5 .피고발인들 처벌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관하여

( 1 ) 아물지 않는 고통

전쟁이 끝난 후 요행히 살아남아 조국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에게도 재생의 길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정조를 생명만큼이나 중시하는 봉건적 한국사회에서 비록 강제이기는 하였지만

일제에 의해 끌려가 수없이 정조를 유린당한 이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릴 분위기는 전혀 마

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조사보고서를 보십시오 .

“귀향 후 전위안부들은 위안부였다는 자격지심 , 위안부 생활에서 얻은 병, 주위의 사시 등

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다. 본 조사의 19명 중 6명이 결혼했으나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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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은 재취하였으며 6명 모두가 결혼에 실패했다. 8명이 동거 또는 둘째 부인으로 가정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5명은 전혀 결혼하지 않았다. 현재 2명만이 자신이

낳은 자식과 함께 살고 있으며, 1명이 수양아들과 다른 한 명이 데려다 기르는 손주와 함께

살고 있다. 나머지15명은 모두 혼자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 면에서 매우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증언집 1. 한울 ,28쪽)

그 고통은 세월이 흐른다고 가벼워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욱 새로워지고 무거워지는 고통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노후를 의지할 남편이나 자식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극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지니게 된 질병입니다. 이들의 온 몸은 군위

안부 로서 생활하면서 당한 온갖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궁과 항문이 관통되어

있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저항하다가 가슴이나 유방에 칼로 찔린 흔적들도 있습니다. 당시

의 고통스런 생활은 방광염, 자궁병, 위장병, 빈혈 등 온갖 증세의 병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피해자가 이러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

병으로 시달리는 형편입니다. 아마도 그 비인간적 생활과 경험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멀

쩡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의 어느 정신대 할머니의 고백은 모

든 피해자에 공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나는 서른이 넘어가면서 불안증이 생기고 정신이 막 혼동되는 증세가 계속되었다.

갑자기 영감이 싫어지고 소름이 끼쳐 나가라고 소리도 지르고 발광을 했다. ·····그래

도 사람 소리 텔레비젼 소리만 나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 텔레비젼에서 총소리를 듣고 몇 번을 졸도를 했다. 사람만 보면 무섭고 무슨 소리만

들려도 떨려 방에 들어앉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생활을 근 30년 간이나 했다. 지금도 신경

안정제가 없으면 불안해서 아티반을 먹고 있다. ”(피해자 최명순의 증언,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위의 책 , 268쪽)

더욱 슬픈 일은 이들의 고통이 자신의 당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자식을 가

질 수 없었던 이들은 오히려 행복한 편에 속합니다. 어쩌다 자식을 가졌던 이들 , 또는 그

가족들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치떨리는 경험을 그대로 상속받고 있습니다. 바로 위 증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멀쩡히 잘 살다가 마흔 살이 넘어 갑자기 신경발작증을 일으

켰다. 그래서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갔었다. 의

사가 가족들은 다 나가 있으라 하더니 나한테 혹시 그 전에 매독을 앓다가 낳은 것이 아니

냐고 해서 고개 숙이고 눈물만 흘리다 나온 적이 있었다. 그저 내가 죄인이었다. 자식 신세

까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뱃속에서 멀쩡히 나와 성한 줄 알았지 그게 40년 만에 정신병

원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큰아들은 지금도 한 달에 한번씩은 발작을 한다. 제가

더러운 개구녕에서 나와 이렇다고 , 의사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작

년에 에미를 죽이겠다고 집안살림 다 집어던지면서 달려들었다.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아

들 집을 나와 막내딸 집으로 왔다. 큰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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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피해자 최명순의 증언 , 위의 책 269쪽)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는 고통의 본질을 위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 아픔은 한 세

대에 끝날 수 없는 지독하고도 끈질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한 가해자들이 추호의 반성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받음이 없이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 그것을 일러 정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가련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큰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 버려진 희생자들의 운명과 법적 구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위안부 제도의 실상을 알고 이들을 후원하고 자원하기 위해 몰려

들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글로써 , 돈이 있는 사람은 금전으로써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들에 대한 연구논문을 쓰고 있고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이 문

제에 관한 토론과 세미나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심심치 않을 정도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과 국제적으로 저

명한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

기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노력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고무하고 격려하고 있음에는 의문

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도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완전

한 진상의 조사, 이에 따른 민사적 배상, 책임자의 처벌 등이 이들이 바라는 바요 , 국제법

이 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과 요구가 실현되기에는 너무도 큰 장벽이 도

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일본정부 자신입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일본정부는 처음

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점증하는 여론에 따라 사죄의 의사표시와 일본군의 관여사실을 시인하기에 이르

렀으나 진실로 이 문제를 인도적 또는 법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본정부의 태도가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산하의 기관들이 보존하고

있는 관련문서들조차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이러한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스스로 조사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진상조

사에 나선다면 정신대라는 희대의 범죄적 음모와 구체적 실행과정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

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소속 국가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동정적이지 않을 리는 없으나 이들 국가들은 이미 일본과의 경제적 교

류 , 의존관계 때문에 전면적으로 일본정부에 대하여 해결을 위한 담판과 압력을 가할 수 없

는 처지임이 분명합니다. 지난번 호소가와 수상의 방한시 한국정부가 보인 태도가 바로 그

러합니다. 호소가와 수상의 사죄와 반성의 의사표시로 이 문제는 양국간에 더 이상의 외교

현안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내내 강조된 것은 양국간의 미래지향

적 관계의 정립이었고 이것은 바로 과거사의 매몰(埋沒) ,위안부 문제의 폐기임에 다름 아니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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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 및 다른 아시아 피해국가들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유엔이 이 문제를 논의하

고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The Commis s ion on Human Right s )의

소위원회나 워킹 그룹(Work ing Group ) 에서는 장시간 동안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

의를 거듭해 왔고 진상조사에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정치무대의 강자로 등장한 일본의 압력이 군위안부 제도 문제

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적지 않은 힘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유엔 재정의 1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입김이 유엔의 마당에서 새어져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 이러한 영향력은 당장 부투르스 부트루스 갈리 우

엔 사무총장의 우호적인 대일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관여와 개입을 청원하는 바 있는 것입니다. 2차세계대전이 인

류에게 남긴 재앙과 참화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탄생한 유엔이 바로 그 당시의 문제인 정신

대문제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있는 사실은 대단히 아이러닉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유엔의 논의구조는 너무도 너슨하고 시간 소모적인 것이어서 설사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생존하고 있는 희생자들의 사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 의해 움직이는 이러한 국내외의 정치적 해결

이 아니라 바로 법적인 해결입니다. 우리는 법적 정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무너

져도 정의는 세우라”라는 법격언 대로 법률가들이 정신대 피해자들의 고통에 찬 목소리와

이들이 당하였던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를 외면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희생자들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를 선언하는 길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 3 ) 동서가 다를 수 없는 인도와 정의

전쟁이 가져온 참혹함과 잔인함은 동서고금이 다를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에 벌어졌던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잔혹한 범죄행위는 이미 잘 보고되고 정리되어 있습니

다. 몸서리쳐지는 이와 같은 범행은 전쟁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저질러졌으며 주된 전쟁지역

이었던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과거와는 달리 이 참혹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

다. 인류의 이성과 지혜가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를 묵과

할 수 없다고 하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수렴된 이러한 합의와 여론에

따라 패전국인 독일의 뉴른베르크와 일본의 동경에 전범재판소가 설치되어 수십 명의 주요

전쟁지휘자와 수백 명의 비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고 처형 , 또는 감옥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합국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전범재판소가 설치되어 수천 명

에 이르는 전범들이 처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연합군에 의한 재판이 끝난 이후였습니

다. 서독의 경우 1945년 5월 8일부터 1968년 1월 1일까지 77 ,044명의 전범 및 비인도적 범

죄자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가운데 6 , 192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2명이 사형 , 90명이 무기징역 , 5 ,975명이 유기징역 , 나머지 114명이 경미한 벌금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동독에 있어서도 경쟁적인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1945년 5월 8일

부터 1964년 말 현재까지 16 ,592명이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어 118명이 사

형 , 231명이 무기징역 , 5 ,088명이 유기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독일인 자신

의 손에 의해서 독일나치 전범들이 처벌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나치전범

- 16 1 -



들의 추적은 끝없이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유태인 강제수용소의 경비병으로서 유

태인들에게 공포의 이반 ( Ivan t he Te r r ib le ) 이라고 알려졌던 뎀얀유크(Demj anj uk )라는 사

람이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재판 받았으며 프랑스에서 독일 나치의 유태인 강제수용소 송환

에 협조하였던 프랑스의 비쉬정권 당시의 경찰책임자 1명이 비인도적 범죄로 재판을 기다리

고 있던 도중 어느 유태인에 의하여 암살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치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추적과 재판은 지금도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물러간 후 일본에는 몇 명의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이 일본 자신의

법정에 섰습니까? 단 한 명, 단 한 건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그들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연합군에 의하여 전범으로 처벌받은 군대지휘관들

에 대한 명예회복과 연금혜택을 주기에 바빴으며 그들을 처벌하였던 이른바 동경재판의 부

당성과 불법성을 공격하는데 힘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이들 범죄자들에 의하여 동원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동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부녀자들을 군인들의 성

욕받이로 내몰은 행위가 서양에서는 죄가 되고 동양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서반구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는 지구의 끝까지라도 시효 없이 처단되어야 하고 태평양에서

벌어진 비인도적 범죄는 전쟁 직후에 모든 공소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동서양의 구별 없이 그것이 잔혹한 범죄인 한 동일하게 처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 . 고발의 계기와 의미에 관하여

( 1 ) 고발의 계기와 일본 검찰당국의 명예

우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국제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정신대 제도와 설치와 운영자들

에 대한 형사고소와 처벌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지

연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우선 이 문제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가들 사이에 종래 우

리가 요구해 왔던 기본적 사항들을 수용하는 합의를 타결해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

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정부는 끝끝

내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며 사태의 본질적 해결에 성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가

그토록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며 사태의 본질적 해결에 성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

가 그토록 무성의하고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면으로 일본의 책임을 추궁

하는 이 방식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

람을 색출해 내어 법정에 세우고 이들에게 응분의 처벌을 하라는 요구를 말입니다.

물론 일본 검찰당국이 과연 종래의 일본정부의 태도와 다를 게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줄 만한 자료의 공개조차 거부해 왔던 일본 정부의 태도에 우

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실망해 왔고 속상해했습니다. 일본 검찰이 우리의 고발에 따라 무언

가 속시원한 해결책과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인가 회의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러한 의구심과 회의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일본 검찰에 우리는 부여해 주고자

합니다. 일본의 검찰이 전후 50년 간에 걸쳐 보여준 정의감과 용기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

고 있습니다. 불편부당성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증거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본 검찰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 사건에도 발휘해 보여야 할 때입니다. 비록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외국인들이고 그 범죄행위가 오랜 세월 전에 저질러진 것이라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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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실을 향한 용기와 법률적 정의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결의만 분명하다면 전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범죄 앞에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세월의 경

과가 문제될 수 없음은 이미 본 그대로입니다. 이 한 사건에 일본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성의 있는 수사와 내실 있는 결론을 내는가는 전적으로 일본 검찰당

국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영원히 인류의 역사 위에 그 방향과 내용에 따라

인간이성의 한 승리로서 , 또는 인류양심의 한 좌절로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2 ) 고발의 역사적 의미

- 일본의 양심에 묻는 우리의 질문

지금까지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전적 보상의

요구를 해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면서 형사고소와 고발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군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전후보상운동이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고소와 고발은 단순히 전쟁의 피해자들이 돈

을 바라고 부자가 된 일본을 귀찮게 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데 그치는 것

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보복이나 원한을 풀기 위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

다. 이제 군위안부 의 피해자들과 우리가 이렇게 나선 것은 바로 정의를 회복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뒷마당에서

이루어지는 타협도 아니고 일본정부가 동정에 의해 지급하는 시혜조차도 아닙니다. 인류가

발전시켜 온 도덕과 정의의 기준에 맞추어 이 문제를 재단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요 .

요구입니다. 그것은 이 같은 엄청난 불행과 고통이 다시는 인간의 역사 위에 되풀이되어서

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시아지역의

민족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정착할 것입니다.

일찍이 2차세계대전 직후부터 모든 나치장교들의 파일을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끝없

이 이들의 뒤를 쫓는데 한평생을 바쳤던 시몬 비센탈(S imon Wies s ent a l )은 이 집요한 추적

의 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단 한마디로 코멘트 하였습니다. “보복이 아닌, 다만 정의를

위하여” .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고발은 보복이 아닌 정의를 향한 호소입니다. 수십만의 어린 소녀

가 부녀자를 그 지옥 같은 군위안소에 보내야만 했던 고난의 민족이 그 울분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고통을 어느 민족도 , 어느 누구도 맛보아서는 안된다는 아시아 인

민과 전세계인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일본의 양심과 도

덕성을 향하여 던지는 우리의 질문이요 , 항변입니다. 이제 일본 검찰이, 일본의 양심이 답

할 차례입니다.

1994년 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 효 재

윤 정 옥

김 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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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동경지방검찰청 검사정 귀중

*이 고소 ·고발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4년 2월 7일 일본 동경 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자 했으나, 동경 지방검찰청은 ①시효의 완성 ,②피고소인의 불특정 ,③피고발 사실

의 불특정 ,④처벌조항의 불비(不備) 라는 이유로 고발장 수리 자체를 거부당했다.

고 소 장

고소인 별지목록과 같음

고소인들의 연락처 :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 서조도전( 日本國 東

京都 新宿區 西早稻田)2- 3- 18

일본기독교교회 여성위원회( 日本基督敎敎會

女性委員會)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다수

일본군 동경지방검찰청 검사정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별첨목록과 같음

고소인들의 연락처: 대한민국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 84

여성평화의 집 b- 1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다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 등 피의사건으로 고발하오

니 처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고소인들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당시 일본제국의 관료들과 군인 , 또는 이들의 촉

탁을 받은 민간인들에 의하여 납치 , 기망, 강제에 의하여 이른바 정신대로 동원되어 일본군

인들의 성노예로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고소인들은 그 당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생

존해 남았으며 그 당시의 상처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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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고소인들의 대부분은 자식마저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양할 가

족조차 없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사 출산하는데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육체적 , 사회적 곤란을 겪어 고소인들의 과거는 이들 2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까지 고통의 짐을 지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고소인들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경위 , 성노예로서 감금 , 폭행, 강간당한 사정, 전쟁이

끝난 후 , 귀국한 상황 , 그 후의 가정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벌첨하는 각자의 증

언서에 의하여 자세히 기술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당한 범죄행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체로 미성년자

인 어린 소녀들이었던 고소인들은 전혀 성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으며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서는 모르는 채 성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강제연행 , 기망 행위 등에 의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실제 생활한 것과 같은 성노예의 일이었다면 아무도 이에 응하거

나 조용히 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진 무구한 어린 소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빠뜨린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여러 곳의 일본군 주둔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처음은 저항하는 고소인들을 강간하였고 이러한 강간이

계속되면서 고소인들은 절망과 한숨 속에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감금 상태에서

탈출은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감시가 잇따랐습니다. 저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거나 또는 일본군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구타당하기

가 일쑤였고 이로 말미암아 고소인들의 온몸은 온갖 종류의 상처로 얼룩져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소인들은 법률에 무지하지만 고소인들이 당한 것은 인류 역사상 다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는 참으로 잔혹한 범죄행위라고 단정합니다. 고소인들은 단순히 일회적인 강간에 의하

여 처녀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긴 세월의 굴욕과 강간과 상처에 의하여 인간으로서

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

실한 고소인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지금껏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3 .세월이 흘러 고소인들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되면서 고소인들이 당하였던 고통이 소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정부는 고소인들이 당하였던 그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 어루

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사과발언 ,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

다는 많은 기록들의 미공개 , 배상책임의 회피 등이 바로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보여주

는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고소인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

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또다시 끓어오르고 있음을 고소인들은 느낍니다. 지금에 와서

도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호도 하려 하다니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하고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고소인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고소인들은 이미 버린 몸이며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일본정부가 아무리 사죄하고 보상을

하더라도 그 망친 몸과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

라는 것은 일본정부가 솔직한 태도로 나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징표로서 고소인들에 대한 배상과 교과서 수록 , 기념관 건립 등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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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그와 같은 선의와 자의에 의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하

게 깨달은 고소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소인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해자들을 찾아 처벌

하라는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소인들의 요구는 그 법적 근거나 기초가 어떠하든 간에 인

간의 양심과 상식 , 정의감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인들은 어려서 그 당시 누가

어떠한 구상 아래 성노예로서의 군위안부 제도를 창안하고 기획하고 실행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따르면 그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배치되었던 장소와 그 부

대 등을 고소인들이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의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찾는 것

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자료와 기억의 편린들을 모은다면 범죄자 색출이 가

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고소인들은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소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

떤 자들이 고소인들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가를 , 어떤 야수와 같은 인간들이 같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를 .

첨 부 서 류 증언록 강덕경 외 14인(姜德景 外 14人)

1994년 2월 7일

고소인 별지목록과 같음

고소인들의 연락처: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 서조도전( 日本國 東京都 新宿區 西早稻

田)2- 3- 18

일본기독교교회 여성위원회( 日本基督敎敎會 女性委員會)

일본국 동경지방검찰청 검사정 귀중

<고 소 인 명 부 ( 告 訴 人 名 簿 )>

성명 주소

강덕경(姜德景)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 84 여성 평화의 집 B- 1

김경순(金卿順) 상동(上同)

김복동(金福童) 상동(上同)

김순덕(金順德) 상동(上同)

김은례(金殷禮) 상동(上同)

문옥주(文玉珠) 상동(上同)

문필기(文必璂) 상동(上同)

박두리(朴頭理) 상동(上同)

박옥연(朴玉蓮) 상동(上同)

배족간(裵足干) 상동(上同)

배영자(裵英子) 상동(上同)

손판임(孫判任) 상동(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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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자(沈美子) 상동(上同)

오오목(吳五穆) 상동(上同)

유복순(柳福順) 상동(上同)

윤두이(尹斗伊) 상동(上同)

윤순만(尹順萬) 상동(上同)

이영숙(李英淑) 상동(上同)

이용녀(李容女) 상동(上同)

이용수(李容洙) 상동(上同)

최순남(崔順南) 상동(上同)

최순월(崔純月) 상동(上同)

최일례(崔一禮) 상동(上同)

하순녀(河順女) 상동(上同)

하점련(河占連) 상동(上同)

황금주(黃錦周) 상동(上同)

황옥임(黃玉任) 상동(上同)

일본의 민간기금 에 대한 입장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이란?

국민기금 , 위로금 이라고도 부르는 이 기금은 전후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1995년 7월 19일에 정식 발족되었다. 기금 측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의 지급 , 의료복지지원사업 ,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한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간기금이라고 하지만 이 기금의 계획 , 운영비 조달,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에서 일본정부의 제정지출 비중이 높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피해자 7명에게 지급

된 500만엔 중 300엔은 의료비 명목으로 일본정부가 지출했다.

특히 기금 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채

지급되는 돈으로 일부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법을 위반한 비인도적 범죄 이자 전쟁범죄 임에 명백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식은 일본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로써 진상공개 ,

공식사죄 , 국가배상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필리핀(96 .8 )의 피해자들과 한국(97 . 1)의 피해자 7명이 기금 을 받은 바 있으나 일본정

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시한 궁핍하고 고령인 피해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 , 민간단체 , 피해국가의 입장이다. 우리정부

도 기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법적 책임으로써 배상요구에 대해서

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다.

범죄임이 명백한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한- 일 간의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고 , 피해자의 인권을 또 다시 유린하는 것으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

- 167 -



다.

한국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김 경 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금년 1995년은 태평양전쟁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제 침략기간 중 일본군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가 회복되고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아시아인들 전체가 참된 의미의 기쁨을 향유

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고 유엔 산하 기구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 이 시점에서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를 열어 함께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를 점

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2월 초 무라야마 내각은 전후처리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평화우호 기금 (가칭) 구상의 명칭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우호 기금 으

로 하고 10억엔 정도를 국민모금으로 조달하는 한편, 정부는 홍보 , 사무비 등으로 5억 엔을

보조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 , 인도네시아 등 1100명 전 군대위안부를 일

시금 지급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며 지급액은 일인당 100만 엔 이하로 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정부주도의 민간위로금 안에 대하여 이미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고 , 지금도 절

대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이 위로금 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국과 피해자들의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무라야마 일본총리가 발표한 전후보상 안은 적어도 피해 당사자인 한국과 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이행되어야 한다.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배상의 태도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배상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얼마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게 과거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가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러한 태도가 결여

되었을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그렇게 원하는 거부권을 갖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국이 되는 것을 아시아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왜 일본이 불신을 당하는지 알아야 한

다. 진실된 과거에 대한 사죄가 신뢰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 돌아 가실지 모르는 피해자에게 민간모금으로 위로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 듯 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더구나 일본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여 그 명

분을 세우기까지 한다는 것은 과거 책임을 덮어둔 눈가림으로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그리고 진실된 사죄는 국회결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거 일본수상들이 공식석상이나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지만 개인의 사죄는 내각의 각료들에

의해서 도전 받거나, 부인 당하여 왔다. 그러므로 사죄는 일본국회의 결의를 통해 일본전체

의 사죄로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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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야만적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이다. 이 범

죄는 시효가 없으며, 조약으로 면책시킨 바도 없으므로 일본 정부는 현재도 관련자를 처벌

할 의무가 있다. 이 범죄는 부녀매매금지조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ILO) 제29호 조약

육전의범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 에 위반한 것이다. 따

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설사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권침해 배상 책임과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현재까

지 방치하여 온 것에 대한 불처벌의 책임 도 져야 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한 해결

방법도 일본 정부가 피하는 마당에 전후 50년이 되도록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당해온 신체적 , 인격적 , 재산적 , 정신

적 손해를 감안하여 개인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국제법률가위원회는 94년 11월 22일

권고문을 내어 위안부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아직도 진

실을 파헤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처를 취할 생각이 없었다. 도대체 이 제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 명령의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 강제연행 소녀들의 숫자가 얼

마든지 밝히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응당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제법적 절차

를 무시하고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을 준다니 이런 무책임한 태

도가 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범죄성에 대해 민

간인 스스로가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이제 끝났다

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피해국에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

에 대해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

할머니들은 역사의 피해자들이며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역사이다. 그들이 겪었던 고

통은 어떤 돈으로 위로를 할 수는 없다. 50년 전 일본군에 의해 짓이겨진 인권과 명예는 일

본 정부로부터 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범죄적 성격은 가리어

지고 , 민사적인 성격 , 돈의 문제로 왜곡되어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

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응당 책임져야 할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민간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여 위로금을 전달하여 준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가해자를 미화시키고 자신들의 죄를 정

당화시키는 처사인 것이다. 전쟁 중에 일어난 조직적인 강간에 대한 비난은 받아 마땅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피해자들의 호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는 벌써 150

여회 번째 역사의 진실을 촉구하는 외로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위로금은 너희 일본거

지에게나 줘라, 먼저 용서를 빌라. 너희의 사죄야말로 우리의 명예가 회복된다. 그리고 우

리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배상하라, ” 할머니들은 오늘도 절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할머니 증언 집회 후 어느 일본 여성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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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이 지금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면서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런데 일본뿐 아니

라 중국이나 미국 세계 다른 나라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싱가폴에 사는

내 친구의 말이 한국 아버지들은 돈 받고 딸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나

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중국의 조공녀, 미국의 양색시 , 오늘날 기생관광도 같은 문제

로 보는 것은 일본사람의 시각에서 본 한계이다. 세계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임금이 기획하

고 , 입안하여 군대, 경찰 통제 하에서 점령지 13~18세 소녀들을 역사상 20만 명이나 몰았다

고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하면서 성노예를 삼다가 전쟁에 지고 떠날 때는 어린 여성들을

유기 , 살상하고 기록을 없애서 역사 속에서 폐기처분 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간위로금으로는 절대로 은폐할 수 없는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

는 안될 사건이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평화를 공유하고 살자면 진실된 사

죄와 배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 국제법 질서에 대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일본 정

부가 민간모금 위로금 안을 철회하고 , 개인에게 법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며 후세에게 진실

된 역사를 가르치도록 아시아에 있는 피해자 당사국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자 , 진실이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 !

줄리아 포리스 전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조직인 릴라 필리피나(Li la- Pi l ip i na ) 에서 연대의 인

사를 보냅니다.

저는 올해로 66세가 되는 줄리아 파토시- 포라스입니다. 저의 고향은 필리핀의 남부지역에

있는 도시 , 다바오(Davao )입니다. 제 가족은 1982년에 마닐라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3차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대회에 참석하여 여러분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생

존자의 한 사람으로서 , 특히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끌려간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이 다가올 때 다바오에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다바오를 점령했을 당시에 저는

13세였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로서 , 저는 전쟁의 잔인성에 대해 , 그리고 일본군이 어떻

게 여성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살해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다바오인들이 사람

들과 우리 고향 땅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지도 보았습니다.

1944년 제가 13세였을 때, 우리 집으로 군인들을 실은 1대의 트럭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 제 여동생은 집 옆에 있는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

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서 43Km 떨어진 이싱( Is i ng) 이라는 곳의 한 터널로 끌려갔습니다.

터널은 군인들의 방공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고 얼이 빠져버렸으며 이 고

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생각할 때만다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얼어붙은 한이 있

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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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처음으로 강간한 사람은 무리상이라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1주일에 서

너번씩 왔습니다. 8개월 동안 제대로 음식 , 휴식 그리고 물을 받지도 못한 채 그 터널에 갇

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씻을 수 있는 화장실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얼굴

과 비밀스런 곳을 씻을 수 있는 물 한바께스 였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 저에게는 찢겨진 삶만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50년 이상 그 끔찍한

고통을 안고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명예는 더럽혀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로사 루나 핸손(Ros a Luna Hens on) 이라는 최초의 증언자가 1992년 9월에 일본군에게 위안

부로서 강요받은 경험을 증언했을 때 저는 나의 고통스런 과거가 다시 떠올라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내 남편은 나의 과거를 밝힐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릴라 필리

피나(Li la- P i l ip i na )로 알려진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대책위원회에 연락을 취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릴라 필리피나로부터 보호를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 나의 친척과

이웃들이 내가 위안부 라는 것을 알고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권과 전 위안

부 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여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얻어

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저는 집회에 참석해서 부끄러움 없이 제 과거를 말합니다. 저는

모임에 나가 다른 피해자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울고 또 울고 그 고통에 벗어날

때까지 이 고통을 내던져 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보상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잔혹한 범죄를

인정하고 , 여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고 ,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밝히

고 싶습니다. 우리는 위로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모금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국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민간모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의 위안부들에게 우

리가 힘을 합쳐서 투쟁을 계속해서 이러한 민간기금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많은 토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기금

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직 내에

서조차도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의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직접적인 배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 위로금 모금 계획은 결코 이 일본군 위안

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명예에 대한 훼손과 전쟁

이 끝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했던 이후의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시아 전쟁 피해자들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겠

습니까? 여러분 ! 오직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을 통해서만 정의는 얻어질 수 있습니

다.

북한

왜 민간위로금을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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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선 옥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각국 대표여러분 !

나는 먼저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조직하고 여기에 우리 대표단을

초청하여 준데 대하여 토론회 주최측에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여러분들을 통하여 남녘의

여성들에게 보내는 북녘 여성들의 동포애적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옳게 해결하려는 공동된 지향과 염원을 안고 ,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 여성 대표들을 우리 대표단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3차 연대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우리 조선이 일제식민지 통치에서 해

방된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열린 것이기에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에 우리 민족이 커다란 감격과 기쁨 속에 맞이한 역사의 날 8 . 15

는 우리 민족이 4 1년 동안이나 강요된 식민지 명예를 벗어 던진 해방의 날인 동시에 외세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인공적으로 갈라진 비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조국해방 50돌이 되는 1995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 앞에는 분열의 비극에서 하루빨리 벗어

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할 민족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에

의한 조선인 600만 강제연행문제 , 100만 학살문제 , 36만의 군인 , 군속들에 대한 보상문제,

특히는 조선 여성들에게 강요한 천인공노할 만행 등 전쟁시 죄형을 총결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에도 이전 일본군 위안부 들과 그 유가족들은 아직도 지난날에 당한 치욕

의 한을 풀지는 못하고 일제에 대한 한없는 분노와 저주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결산을 똑바로 하는 것은 일제의 과거를 청산하는데서 제기되

는 기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가 감행한 일본군 위안부 범죄사건은 당시 일본 정

부가 군부와 결탁하여 국가정책으로 실시한 전대미문의 인권유린 행위이며 민족말살책동이

었습니다. 일제가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범죄사건의 엄중성은 중세기적인 야만성과 현대

적 교활성을 결합하여 약소민족의 존엄과 명예, 여성들의 정조와 생명을 잔악하게 침해하고

유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의를 전면 부정하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한 데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지난날의 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국가적 보상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행위이며 역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입니

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사실의 진상을 은폐하고 ,

그 해결을 위한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최근에 민간기금이란 것을 들고 나와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뿐 아니라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그 어떤 감언이설로 민간기금 안을 합리화하려 해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 민간기금 안 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 보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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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회피하는 구실은 대체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차대전 이후 국가 간에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이미 보상문제

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조리 감추어 두고 , 이 사건에 일본국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일본 정부당국의 철면피 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

다.

원래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전쟁시 죄행을 청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당국은 일본군 위안부 들 대부분이 살해되었고 , 피해 생존자들이 여성으로서 자기의 과거

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이 사실 자체를 영원한 흑막 속에 묻어버리려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청 문서고에서 위안소에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문서가 발견

된 다음에야 마지못해 황군의 관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전시조건에서

20여만에 달하는 일본군 위안부 를 강제연행하고 , 관리하는 것과 같은 특대형 조직범죄는

당국의 관여 없이 감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 직접 가담했던

이전 일본의 관리들이 일본 정부당국의 지령 밑에 이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을 증언하

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그 어떤 술책으로서도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국가 간 협정에 의하여 국가적 보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생

억지에 불과 한 것입니다.

국제법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되는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얼마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어떠

한 협정도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보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개

인보상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범죄는 일본국가가 저지른 비도덕적이며 반인륜적

인 범죄행위로서 마땅히 현 일본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민간기금 안을 성사시킴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에 대

한 정부 책임에서 벗어나고 보상문제를 민간인들에게 떠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추진시키는 민간기금 안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과거 죄행

을 벗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 정부가 저지른 전시 죄행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고한 일본국민들에

게 추가부담을 들씌우게 될 것입니다. 민간인들의 돈주머니를 털어 선심을 베푸는 척하면서

자기가 져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일본 정부 당국의 민간기금 안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

하지 말아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철저히 저지 , 파탄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간기금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 ,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묵인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일본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도록 조장시키는 것

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인류역사 앞에 그토록 엄중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집요하게 과거청산을 회

피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저들의 과거 죄행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솔직히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극력 합리화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다시 감행하려는 기도를 품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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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군국주의 망령들이 되살아나 침략전쟁을 공공연히 미화하고 정당화해 나서

는 것이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의 일부 지방의회들에서는 과거 일제가

감행한 침략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하고 침략전쟁마당에 내몰려 죽은 전몰자들을 조국

의 안녕과 고향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웅이라고 하는 결의들을 채

택하였습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 세력이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찬양하는 것

은 곧 그러한 범죄행위를 되풀이하려 한다는 것으로밖에 달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와 되살아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이전 군국주의자들이 걸었던

범죄의 길 , 침략전쟁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당국이 들고 나오는 민간기금 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일본군국주의

침략 야망에 부채질을 하는 것으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고안해 낸 민간기금 안의 교활성을 똑바로 가려보고 그를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 우리가 민간기금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몇 푼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가 아

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들의 짓밟힌 존엄과 잃어버린 청춘 , 그들의 가슴 속에 남긴 뼈아픈

상처는 그 무엇으로서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군 위안부 들이 한결같이 일본

정부가 물질적 피해보상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이란 일본 정부당국이 과거죄행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똑똑히 사죄를 한 데 기초하여 응분의 물질적 보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위문금이요 뭐요 하고 잔꾀를 부리며 여론을 기

만하려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2중의 범죄가 아닐 수 없

습니다. 일본 정부당국은 일본의 과거 죄행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로서 응당 자기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데서 성실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 50돌이

되는 올해는 일본이 국제 사회 앞에 자기의 성실성과 양심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

로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과거 죄행도 청산하지 않고 유엔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어보려고 동분

서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앉을 자리도 설자리도 가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처신을 바로 해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지난날의 죄행에 대

한 진상부터 조사공개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민간기금

안이라는 것을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저지른 죄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

게 똑똑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범죄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실지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교훈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행위를

역사 교과서에 사실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후대들을 옳게 교육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합니

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본 정부가 죄악에 찬 과거를 성실히 반성하고 청산하며, 역사의

오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아시아 민중들과 함께 진정한 평화의 길을 걸을 의지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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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가 북과 남의 전체 여성들의 민족

적 단합을 더욱 강화하고 , 일치한 행동으로 우리 북 ·남 여성들과 아시아 여성들의 일본의

과거 죄행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타이완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들은

정의를 원한다 .

유 팡 샤우 (Yu- Fa ng Sh iau )

1 . 우리는 위로금 을 반대한다 .

우리는 민간기금 과 위로금 의 계획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 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일본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

안부 들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실한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 계획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전범국 이라는 낙인을 피하려고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민간기금 을 이용함으로써 일본정부는 일본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

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정부가 2차 대전 중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

역에 대규모로 성노예 제도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것이다. 이 전범국이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대신에 일본은 살아있는 희생자들에게

자비로운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적은 양의 위로금 을 주려고 하고 있다.

희생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정부에게 정의와 존엄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정

부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다.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들은 위로금 은 절대로 받

지 않을 것이다.

2 .왜 우리는 위로금 을 반대하는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정부가 행한 체계적인 범죄이다. 그 범죄의 성격은 강

제성 노예화와 체계적 강간이다. 그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전쟁범죄 및 어린이와 여성

의 매매금지법의 위반이다. 이 여자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욕당하고 , 전쟁에서 죽기

도 했다. 그들의 삶은 이 모욕이 있은 후 전적으로 달라졌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법에 따라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이 여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여성들에게 범죄의 심각함과 성격에 따라 정당한 배상을 행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며 이 문제는 올바르게 해결될 수 없다.

정당한 배상은 이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돈은 민간기금에서가 아니

라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배상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이 여성들에 대한 배상은 물질적인 배상과 정신적인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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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는 범죄의 성격과 파괴력에 맞게 충분히 높아야 한다. 타이완 일본군 위안부 들은 적

어도 2천만 엔을 넘는 배상액수를 요구해 왔다.

위로금 과 민간기금 의 계획은 절대로 정당한 배상이 아니다. 늙고 병든 이 여성들은

필사적으로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의란 적어도 존엄의 회복 , 일본 정부로부터의 공식적

사과 ,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이 여성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포함해야 한

다.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피해국의 여성들은 그들의 요구를 명백히 해왔다.

민간기금 안에서 일본 정부는 그들이 2차대전 중 일본에 의해 징집된 군인들에게 배상했

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쟁 중에 죽거나 부상당한 타이완의 군인들에게 , 그 돈의 액수

는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한 사람 당 20만 엔씩 배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의

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들은 요구한다.

일본

왜 민간모금 구상에 반대하는가

이시가와 이쯔꼬 시인

이 글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발간한 「정신대자료집 Ⅴ」( 1995 )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그리고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1995 . 3 ) 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 편집자

우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가해국의

여성으로서 커다란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피해자 여러분이 목

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일본여성인 저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 피

해자 여러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도록 활동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1 .일본 정부의 현재 태도

작년 12월 22일 , 무라야마 수상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1)

에서 다음의 것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양국간조약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왔으므로 개인보상을 하는 것은 생

각지 않고 있다.

종군위안부의 정책이 국제법 위반이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경찰청에서 관계자료를 성실히 조사했으나 해당자료는 없었다.

국제법률가위원회( ICJ )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일본군에 있고 ,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하는 법칙 의무가 있다는 최종보고서
2 )

를11월 22일에 공표 했습니다만, 그

치밀한 보고를 무라야마 수상은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 ICJ는 9월 2일에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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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어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데, 외무성은 이것을 정부 수뇌 , 여당의 종

군위안부문제 등 소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감추고 , 받지 않았다 심지어는 받았으나 외무

성에 만나지도 않고 만든 것 이라고 거짓 발언을 하고 , 항의하러 방문한 ICJ대표에게 오로

지 해명과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3 ) 그러나 그 때부터 1개월 이후 무라야마 수상의 답변은

이전부터의 외무성 답변과 전혀 다름없이 수상으로서의 주체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4 )

다음으로 12월 27일 , 무라야마 수상과 세계여성의 해 연락회(52개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

동석했던 이가라시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양국 사이에서 배상은 해결되었다는 것이 외교상 확인되고 ,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꾸며낸 방법이 민간모금구상이다.

95년도 예산안에 민간모금설립을 위한 사무비, 홍보비로써 약 5억 엔을 계상(計上)했다.

모금 구체화를 위해 일본적십자사에 협력을 요구하여 찬동인 으로써 경단련(經團連) 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대만, 필리핀 ,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을 포함해 총리의 편지를 첨부하고 위안부 한

명 한 명에게 전하고 싶다.

한국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요구에는 협력하고 싶다 5 ) 고 말하고 있고 , 일본 외무성도

상호간에게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으로서 개인청구권 자체가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된

것은 아니다 6 ) 고 답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 것을 상대국의 책임으

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1월 24일 국제중재재판합의서에 합의하고 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문

제를 해결해 달라 고 하는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의 제안에 일본 정부는 샌프란

시스코조약이외 관련조약에서 성실히 대응해 왔다 는 것으로써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튿날, 저희들 행동네트워크 도 마찬가지의 요청을 외무성에 하였습니다만, 회답은 같

았습니다. 또한 그 때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쿠마라 스와미 유엔특별조사관의 보고는

반드시 새로운 내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고 말하거나 국제법률가위원회( ICJ )의 보고서가

취하고 있는 권고에 관해 명령이나 지시는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이것을 따를 의무가 없다

고 말하였으며,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의 반 보벤 최종보고서( 1993 . 9 .2 )를 무시하는 등 가

해국 답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 . 민간모금구상이 생긴 배경

무라야마 내각은 이미 8월 12일에 민간기금으로 해결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만7 ) 같은 날

에 사꾸라이 환경청 장관이 일본은 침략전쟁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는 그

덕에 유럽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되었다. 8 )고 하는 망언을 했던 것은 실로 상징적인 사

건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만 해도 난징(南京)대학살은 사실무근의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 는 당시의 공창 또

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군 , 영국군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고 하는 나가노 법

무대신의 망언9 )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의 전쟁은 침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지

미묘하다 고 하는 현 하시모토 통산대신의 망언10 ) 등이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나가노 , 사꾸

라이의 각 대신은 경질되었습니다만, 일본유족회 회장으로 있는 하시모토 통산대신의 발언

을 무라야마 내각은 문제없음
11 )

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침략전쟁을 긍정 , 찬미할 목적으로 작년이래 에히메, 시가 등 19현 의회가 전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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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추도 와 감사 뜻을 표명하는 결의를 잇따라 채택하고12 ) 올해 1월 3 1일에는 자민당

143명의 의원이 국회사죄결의에 반대하는 모임 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13 ) 조선인 여학생이

통학도중 치마저고리를 찢긴 사건도 반발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50년 전인 1945년 8월 14일 ,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한 이튿날 8월 15

일 정오 , 소화(昭和) 천황이 라디오방송에서 국민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만, 그때 천황은

이 전쟁은 자위와 아시아의 안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써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

앗고 영토를 침범하는 등은 원치 않았다14 )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 점령아래 처음 열린 의회에서 천황가(家)에서 총리대신이 東久彌官수상은

종전(終戰 ) 이 천황의 덕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패배한 것에 대해서 전국민이 총참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15 ) 매스컴도 마침 1억 총참회의 때 라고 이것을 클로우즈업하

고 1억 가운데 식민지 지배를 해서 괴로움을 준 대만인 1천만 명, 조선인 2천만 명의 존재

가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패전이후 불과 3일 후에 내무성은 전국의 지방장관에게 점령군 상대 위안부 설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에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출자에 의한 특수위안시설협회 의 결

성식이 천황거주 앞마당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1억 엔을 지출하였습니다. 점령

군에 의한 성적 사건이 무장 해제되어 귀국하기 시작한 군인들을 자극하고 , 천황제를 뒤흔

들어서는 안된다는 지배층의 염려로부터 재빨리 취해진 정책16 ) 이며 천황제 보호유지를 위하

여 일본 정부는 점령군에게 일본여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은 또다시 무시되었던 것

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의 침략전쟁 ,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의 잔학한 갖가지 범죄에 관한

무반성, 무자각한 남성들이 전후에도 권력자로서 계속 있다고 하는 특이한 역사를 걸어온

일본은 , 연합군의 점령이 끝남과 동시에 아시아의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는커녕 침략전쟁을

추진했던 군인에의 연금(은급(恩給 ) )등을 부활시켜17 ) 그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예산18 ) 에서는 일본의 전상병자에 대해서는 1인 평균 55 1만4천엔 , 전몰자( 사망자)

1인 평균 187만8천9백엔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 그 외에 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형제

자매 등이 유족 15 1만 명에 대해서 특별조위금 40만 엔의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전후 처리도 그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실은 일본기업의 이익이 됨)

이라고 하는 형태로 종식했고 , 나치의 부당함 의 피해자가 된 개개인에의 배상을 골자로

(주로)하는 독일과는 대조적인 역사
19 )
를 새겨왔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인의 저항에 의해 패배했다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고 , 야마또 민

족 우선의 정신주의에서 황금만능주의 로 패전으로부터 변신한 일본인은 국가에의 충성을

회사로의 충성으로 변화시켜 경제대국을 만들었고 갑자기 생명과 마음보다 돈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아시아인의 멸시 , 여성멸시 , 배금주의는 일본인의 정신에 깊이 스며들어 여성이면서도

위안부는 전쟁비즈니스의 일환으로 파생되었다.2 0 ) 한 것이며, 최저한의 치안과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한 필요악2 1) 이었다는 등으로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가미사까 후유꼬22 ) 등의 평론

가가 매스컴 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는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책임은 국가에만 있지 않고 국민에게도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양심적이었던 지식인마

저 민간모금 구상실현을 위한 선동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3 )

이와 같이 저희의 운동의 미숙함에서 민간모금 구성의 문제점이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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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습

니다.

3 . 왜 민간모금에 반대하는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것처럼 일본 정부에게는 이 문제를 비할 데 없는 성범죄 , 전쟁범죄

로써 보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 무라야마 연립내각은 침략전쟁을 긍정하는 세력과 타협하

는 가운데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하여 넘어야 할 장애물로써만

보고 이외의 강제연행피해자와 유족에의 배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개인배

상은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외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범죄

를 범하더라도 배상은 하지 않아도 좋다 즉 나쁜 일은 조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이 득

이라고 하는 논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한 명의 소녀를 감금하고 윤간했던 남자들이 있고 , 처벌도 안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끌어 모은 돈을 사죄의 대신이다. 하고 피해자인 소녀에게 준다고 하면 소녀

의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깊어질까요 .

일본 정부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국

가라고 하는 강대한 권력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행했던 흉악무도한 범죄이므로 그것을 국

민으로부터 끌어 모은 돈으로 끝내려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가해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며, 또 상대는 가난하기 때문에 어떠한 돈이라도

주면 입다물 것 이라고 하는 피해자에 대한 멸시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아시아 사람을 강제연행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한 기업에게 있어서는 , 사죄와 배

상이 아닌 선의 의 모금으로써 면세조치도 있는 이 구상이 좋을 지도 모릅니다. 1946년부

터 47년에 걸쳐서 강제 연행된 중국인 , 조선인을 사용했고 광산 , 건설 , 조선 등의 기업은

질이 좋지 않은 노동자를 썼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고 또 그들을 송환하는 비용을 썼으

므로 일본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가해기업이 그 때문에 이미 많은 국비를 받고 있고 얼마 안 되는 모금의 돈

을 내놓는다면 범죄는 얼마 안되는 선물로써 얼버무려진다 고 하는 무서운 교훈을 일본국

민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24 )

필요한 것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 왜 이러한 일을 했는가? 하는 반성으

로 시작되는 깊고 진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 강대한 가해국이 반성하지 않은 채 번영

하고 , 피해자가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현실을 변화시

켜야 합니다.

민간모금은 문제를 은폐하고 , 아시아와의 진실된 우호를 방해하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용인의 구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여성들의 협력을 얻고 , 일본정부

의 책임을 물으며, 민간모금 구상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된 해결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왜 민간모금 구상에 반대하는가? <주석>

1)참의원 의원 吉川春子 군 제출 종군위안부에 대한 개인배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

내각 참질 13 1 제13호 내각총리대신 村山富市 94 .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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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for t Women an unf i n is hed ordea l Repor t o f Mis s ion” Int e r na t iona l Commis s ion o f

J ur is t s , Geneva , Now. 1994

3 ) 아사히신문 94 . 12 . 10 NGO 항의에 외무성이 진사 전국부인신문 94 . 12 .20 ICJ 외무성

에 강하게 항의

4 )여성신문 95 . 1. 3 1 더욱 여성정책에 힘을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질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서간 93 .8 .28

6 )9 1.8 .27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의 淸水登子의원의 질문에 대한 외무성 답변

7 ) 아사히신문 94 .8 . 13

8 ) 아사히신문 94 .8 . 13

9 ) 아사히신문 94 .5 . 5 동 5 .7 소위 난징대학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0 )9 1. 10 .24 중의원 세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침략전쟁에 관한 질문에 대한 橋本通産相의

정부답변

11) 아사히신문 94 . 10 . 26 무라야마 수상은 문제없다

12 )滋賀懸의회 결의 제3호 별지 A

13 )회장은 전 國十廳장관 , 장관시절 침략전쟁은 아니었다 고 발언

14 ) 田中伸尙 다큐멘트 쇼와천황 동경, 녹풍(綠風 )출판

15 ) 田中伸尙 다큐멘트 쇼와천황 동경, 綠風출판

16 )스즈끼 유우꼬(鈴木裕子) 종군위안부와 성폭력 동경 미래사 1993 , 田中伸尙

17 ) 田中雄 , 일본은 전쟁책임에 어떻게 대해왔는가? 세계 1994년 2월호 기타 별지 B

18 ) 1995년도 예산안

19 ) 아사히신문 95 . 1 독일발 일본배상과 보상

20 )주간포스트 92년 3월 6일호 이번은 가미사까 후유꼬가 박정자(한일여성친선협회장)와

격렬대론

2 1) 앞의 책

22 )가미사까 후유꼬의 소론에 대한 반론은 스즈끼 유우꼬 페미니즘과 조선 도꾜 , 명석( 明

石)서점 , 1994 참조

23 )그룹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모임 지금 제2호 1994 , 10

24 )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지금이야말로 전후처리를 ! 제10호 199 1,2 ,28 田中伸尙 , 앞의

책

일본 동경대학 , 1995 년 7 월2~4 일 , 국제법률가위원회 세미나 성명서

제2 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성노예와 관습적 노예행위 연구 세미나

성 명 서

1993년 4 / 5월 동안 ICJ가 맡은 일의 연장선상에서 조직하여 개최한 1995년 7월 2 ~ 4일

“성노예와 관습적 노예행위에 관한 ICJ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들은 다음의 성명에 동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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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석자들은 ICJ 보고서를 환영하며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에 강한 지지를 보낸다. 또

한 일본 정부가 다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a )일본은 여성 징집 방법, 수송방식과 태도 , 여성이 위안소 에서 어떻게 다뤄졌는가 등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b )일본은 피해 여성들에게 조속한 보상을 하도록 적절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c )위 (a )와 (b )의 조치가 미결 상태라면, 일본 정부는 자신의 권리나 주장은 접어두고 피

해 여성 개인의 복권을 위해 중간 조치로써 총 미화 40 ,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을 대표하는 NGO들은 일본 정부에 희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d ) 만일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현 정책을 고수한다면, 여성을 대표하는 NGO들은 이를

엄연히 명시된 법적 문제로 다루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조언을 구하는 목적에서 유엔

의 특별기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2 .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법률전문가, 학자 , 비정부단체 대표들 , 그리고 개

인들로부터 전시에 자행된 성노예 행위나 기타 관습적 노예행위로 고통받은 여성들과 남

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3 . 참석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해진 상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것과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

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했다.

4 .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는 결코 여성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참석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민기금이 결코 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에

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척 애석해했다.

5 . 사적인 기금 마련은 위안부 희생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 한 나라로서 일본이 져야 하

는 책임과 맞바꿀 수 없는 것이다.

6 .세미나에 제출된 보고서인 ICJ 보고서와 남녀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

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 군대의 행위는 인권을 위반하는 전쟁 범죄라는 사실에 참석자

들은 의견을 모았다.

7 . 참석자들의 견해로 볼 때, 일본 정부의 의무는 도덕적 인 것이지 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기초한 동의와 행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8 . 참석자들은 유엔이 전시 성노예 행위나 관습적 노예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

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 이런 점에서 여성에 가해진 폭력행위 , 희생자의 손상

된 인권회복과 보상에 관한 일을 떠맡은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에 감사를 표시한

다. 또한 성노예와 같은 전시 노예체제에 관한 유엔침해자의 무처벌 사례에 관한 전문가

들에게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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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참석자들은 NGO들이 이 문제를 국제적 관심거리의 하나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생각했다.

10 . 참석자들은 정의 실현을 국내적 , 국제적으로 좀더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1. 참석자들은 일본에서 이 문제를 이해시키는 데 일본의 조직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고 , 그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른 조직들과 연대할 새로운 가능

성을 모색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2 . 참석자들은 빼이징 회의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 , 정부 기관 혹은 비정부 기관들에게 전

시 성노예의 피해자인 여성들을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13 . 참석자들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범죄행위나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형사법적 책

임을 행사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 국제중재상설재판소 설립을 요구했다. 그런 수

단은 과거의 부정을 청산하려는 의도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

록 하고 영원한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다.

UN 인권위 4 9 차 회의에 제출된

국제조정협회 ( In t e rna t io na l Fe l lows h ip o f Re c o nc i l ia t io n ) 의

성 명 서

1.국제조정협회는 지난해( 1992년)의 마지막 인권소위원회 이후 한국의 정대협이 일본정부에

제시한 요구들을 지지해 왔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소위가 인권위원회에

제안한 행동결정초안을 높이 평가하고 확고히 지지한다.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아래의 몇 가

지를 적절하게 고려하기를 기대한다.

2 . 일본정부 대표들은 (본 위원회에 참가한) 비정부 기관들의 비판에 대하여 이전과 똑같이

답변했다. 즉 일본수상이 1992년 1월에 한국에서 사과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사과가 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래의 두 가지 점에서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

았다.

첫째로 , 일본군은 성적 노예상태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종군위안부는 일본군인을 위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일본황군과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 지속적인 대규모 강간의 추악한 형태였다. 협회는 희생자들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면 왜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이 사과했는지 일본 정부에 묻고 싶다. 자발적으로 이루

어졌다면 미야자와 수상이 사과할 필요는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확보한 다양한 정보에 근거

하면, 한국의 여성 희생자들은 성적 노예상태로 강제로 끌려갔고 결코 자원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본정부는 토쿄 지방법원에서 한국인 생존자들에게 정신대가 당시의 일본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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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는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우리 생각에는 먼저 일본 정부가 당시의 국

제법에 정신대가 적법한지를 입증해야 한다. 비록 일본 법률이 합법적이라고 했을지라도 정

신대 희생자들의 노예화는 국제법을 어기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점은 뉴렘베르크

와 극동국제군사제판에서 확인된 중요한 원칙이다.

정신대가 일본법률에 적법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

다. 일본의 강점기(즉 1905년 이후) 에 한반도에 적용된 일본의 법률 전체가 국제법상 무효

라고 우리는 믿는다.

4 . 이 점이 일본의 법률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은 1905년까지

주권국가였다. 일본은 그 때 보호조약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고 대한제국은 피보호국이 되

라는 일본제국의 요구에 저항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경과는 이렇다. “일본은 보호조약을 조인시키기 위해 원로 정객인

이토 히로부미를 보냈다. 이토는 일본군의 경호를 받으며 왕궁에 들어가 고종과 그의 신하

들에게 일본이 준비한 조약 초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관리들이 반대하자 가장 강

력한 반대를 표시한 한규설을 일본 군인들이 방에서 밖으로 끌어냈다. 일본군인들은 외무부

로 가서 관인을 가져왔다. 1905년 11월 17일에 일본인의 손에 의해 문서에 관인이 찍어졌

다. ”(C. J . Ecke r emd KOREA OLD AND NEW, A HISTORY 1990 , 하바드대학 출판부 ,p . 239 ) 그

다음에 조약은 한국의 외무대신에 의해 서명되었고 양국 황제의 비준은 받지 않았다.

조약은 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주권과 독립을 완전히 박탈하고 일본천황에 의

해 임명된 통감을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만드는 내용이었다. 조약 제1조에 따르면 “일

본 정부는 토쿄의 외무성을 통하여 , 차후로 한국의 대외관계와 문제를 지도 감독한다.

··· 제2조는 한국이 “일본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국제적 성격의 조약이나 협약”

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제3조에 따르면 “서울에 주재하면서 주로 외교문제를 책임지

고 지도하는 통감은 한국 황실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한다. ”

이후 고종의 필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서방 나라들이나 국

제사회의 도움을 구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시되고 실패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고종의 각료

회의와 결정도 초대 통감인 이토에 의해 지배되었다. 통감은 1907년에 고종으로 하여금 그

의 아들에게 양위하도록 강요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이 조약은 무효라고 믿는다. 유엔 국제법위원회( ILC)의

보고서( 1963년 2부 p . 197 ) 에 따르면 “조약의 서명이나 비준 , 수용이나 승인을 얻기 위해

개인의 신체나 신체적 능력에 강제나 위협이 가해지면 국가가 조약을 무효화시키는 게 정당

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다. ”관습적 국제법에 대한 이런 진술은 19세기 이후 국

제법학자들에 의해 널리 지지되어 왔다. 실제로 조약법 제5 1조는 뒤에 개인들을 강제해서

얻어진 조약에의 동의는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제5 1조는 이렇다. “한 국가의 조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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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의가 그 국가의 대표를 행동이나 위협으로 강제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면 법률적 효력

이 없다. ”게다가 ILC는 일본의 한국보호조약을 강제성으로 인해 조약이 무효화되는 역사적

인 사례 4가지 중 하나로 들었다.

따라서 일본을 포함하는 그 어느 누구도 1905년의 보호조약이 무효였다는 것에 반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식민지통치와 그 후 한국에 적용된 일본 제3법률의 정당성은 보호

조약과 190 1년의 또 다른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뒤의 조약에 의해 한국은 일본에 병합

되었다. 일본에 의해 최초로 시행된 일본법률은 보호조약에 기초해 한국에 통감체계를 세우

기 위해 일본천황이 1905년에 선포한 칙령인 것 같다.

19 10년의 조약 당시 통감에 의해 지도되는 외부대신과 일본제국을 대표하는 동일한 통감

사이에 체결되었다. 일본과 한국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통감이라는 동일한 인물이 19 10년

조약을 체결했다. 자신과 자기제국의 주권과 독립을 일본에게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고종황

제는 그 조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제법적으로 말하자면, 1905년 조약이 실제로는 무효이

므로 그의 주권은 합법적으로 존재해왔다. 통감의 근거가 되는 1905년 조약이 무효이므로

국제법상으로 보자면 통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1905년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상의 지배권력(통감) 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19 10년의 조약은 불법이고 무

효이다.

이렇게 본다면 1905년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유엔에 그 권력을 넘긴 1945년 8월까지의 일

본식민통치의 법적 기초는 없었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는 , 일본이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에

게 강제한 일본 법률과 규칙들은 어떤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 일본법률에 따라 군복무를 포함하는 어떤 일이나 봉사에 한국 남자나 여자를 징

발하는 것은 불법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인 정신대와 강제노역에 희생된 한국

인 남녀가 합법적으로 징발되었다는 주장을 일본은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노예화한

것이 국제법상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일본은 입증해야만 한다.

5 . 일본은 한국인 희생자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 사실과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 확인에 기초해 희생자 모두에게 완전한 배상을 해야만 한다

고 우리는 주장한다.

인권소위원회와 그 산하 현대형 노예제의 형태에 관한 실무그룹 이 작성한 초안을 인권

위원회가 승인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들이 전대미문

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1993년 5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

- 국회의원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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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출입국관리법 개정내용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결의안

※우리 국회는 지난해 6월 , 9인의 여성의원이 중심이 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

본 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70인의 국회의원이

참가했으며, 결과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총리와 중의원 ·참의원 의장에게 전달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2 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15대 국회의원들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 ·일 양

국 공동으로 개최하게 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 ·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한 ·일간에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서 과거 식민지 침략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

성과 함께 진실한 사과가 요구되며,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확실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지난 5년여 동안 한국의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은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범죄 인정 , 사죄 , 국가배상 , 바른 역사교육 실시 , 위령비 건립 나아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그 동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이며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법

적 배상 및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스

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해온 라

디카 쿠마라스와미씨의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임을 인정할 것과 자료공개 , 사죄 , 법적 배상 , 교과서 개정, 책임자

색출 및 처벌 등을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할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오히려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이 극구 반대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을 만들어 오는 7월 중에 피해자들에게 200만엔( 1,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민간기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 지으려는 일본 정부의 처사는 유엔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비인도적인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근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

별법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차제에 일본 정

부도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한 ·일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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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본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비인도적인 전쟁범죄

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 계획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1996년 6월 20일

서명참여 국회의원 일동

서명참여 국회의원 명단

신한국당 : 128 명

강경식 강성재 강용식 강현욱 권영자 권익현 권철현 김기재 김기춘 김 덕 김도언

김동욱 김명윤 김무성 김문수 김석원 김수한 김영구 김영선 김영일 김영진 김운환

김윤환 김인영 김일윤 김재천 김정수 김종하 김종호 김중위 김찬우 김 철 김충일

김태호 김학원 김호일 나오연 남평우 노기태 노승우 류홍수 맹형규 목요상 박관용

박명환 박범진 박성범 박세직 박세환 박시균 박우병 박종우 박종웅 박주천 박희태

백남치 백승홍 변정일 서상목 서석재 서정화 서청원 서한샘 서 훈 손학규 송훈석

신경식 신상우 신영균 심정구 안상수 양정규 오세응 오양순 원유철 유용태 윤원중

윤한도 이강두 이강희 이경재 이국헌 이규택 이만섭 이명박 이사철 이상배 이상현

이상희 이성호 이세기 이신범 이용삼 이우재 이웅희 이원복 이윤성 이응선 이재명

이재오 이택석 이해구 이회창 임인배 임진출 전석홍 전용원 정영훈 정의화 정재철

조웅규 조진형 주진우 차수명 최연희 최욱철 하순봉 한승수 한이헌 허대범 황낙주

황병태 황성균 홍문종 홍인길 홍준표 황규선 황우여

새정치국민회의 :79 명

국창근 권노갑 길승흠 김경재 김근태 김명규 김민석 김병태 김봉호 김상우 김상현

김성곤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옥두 김원길 김인곤 김종배 김진배 김충조 김태식

김한길 김홍일 남궁진 박광태 박상규 박상천 박정수 박정훈 박찬주 방용석 배종무

설 훈 손세일 신기남 신기하 신낙균 안동선 양성철 유선호 유재건 윤철상 이기문

이성재 이길재 이동원 이상수 이석현 이윤수 이해찬 이 협 임복진 임채정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세균 정한용 정호선 정희경 조성준 조순승

조순형 조찬형 조철구 조홍규 채영석 천용택 천정배 최선영 최재승 최희준 추미애

한영애 한화갑

자유민주연합 : 4 5 명

권수창 강창희 구천서 김고성 김광수 김범명 김복동 김선길 김종필 김종학 김칠환

김현욱 류종수 박구일 박신원 박종근 박철언 변웅전 어준선 오용운 이건개 이긍규

이동복 이병희 이상만 이양희 이원범 이의익 이인구 이재선 이재창 이정무 정상구

정상천 정석모 정우택 정일영 조종석 조영재 지대섭 한영수 한호선 함석재 허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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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수

민주당 : 12 명

권기술 권오을 김홍신 이규정 이미경 이부영 이수인 이중재 장을병 제정구 조중연

하경근

무소속 : 6 명

권정달 김영준 김용갑 이해봉 정몽준 홍사덕 총 270 명 서명

일본 문부성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

서명서

우리는 일본 문부성이 내년 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과 일본정부의 책임 , 연행 규모 등을 삭제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히 우려를 금

할 수 없다.

이번 문부성의 조치는 위안부 문제는 민간업자가 한 일이며, 일본정부는 관련이 없다 고

한 참의원 질문에 답변했던 1990년 일본정부의 입장으로 되돌아갔으며, 1994년 일본 관방성

이 2차 진상조사 보고를 통해 위안부의 강제연행과 위안소의 운영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던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여러 가지 수식어로 사고표명을 하였고 , 또한 일본정부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이라는 민간단체를 내세워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배상이 아닌 민간차원의 위로금은 문제의 본질

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이 문제의 진

실에 접근하고 책임지려는 아무런 노력도 해오지 않았다. 문부성의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위로금 을 지급하려 했던 것과 그 의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생존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을 통해서 상당부분 진실

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 아무런 반성과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

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아시아 피해국들의 불신을 살 것이며, 일본의 비도덕성에 대해

세계로부터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7년간 이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데 대해 , 피해당사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일본정부가 교과서 개정만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차원의 피해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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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성실히 행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통해서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수하며, 더 나아가 각국 국민들 속에 상

호공존 , 인권존중의 의식을 제고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1997 . 6 . 27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이 법안은 올해 10월 23 일 제18 5 회 정기국회에 28 인의 여야의원 공동발의로 법제사법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친 후 1 1월 18 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비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일본전범에 대한 처벌의 길이 열리게 되었

으며, 오는 98 년 3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 입국 관 리 법중개 정 법률 안 ( 出入 國管理 法 中改正 法律 案 )

발의년월일(發議年月日) : 19 97 . 10 . 23

발의자(發議者) : 이미경(李美卿) , 김종배(金宗培) , 김영환(金榮煥) , 이

성재(李聖宰) , 이수인(李壽仁) , 이부영(李富榮) , 김근

태(金槿泰) , 신낙균( 申樂均) , 김홍신(金洪信) , 김재천

(金在千) , 방용석(方鏞錫) , 한영애(韓英愛) , 안상수(安

商守) , 박범진(朴範珍) , 천정배(千正培) , 임진출(林鎭

出) , 신기남(辛基南) , 정의화(鄭義和) , 金한길, 제정

구(諸廷垢) , 권기술(勸琪述) , 이만섭(李萬燮) , 김칠환

(金七煥) , 정희경(鄭喜卿) , 추미애(秋美愛) , 변웅전(邊

雄田) , 이우재(李佑宰) , 홍준표(洪準杓) 의원(議員)

제 안 이 유 (提 案 理 由)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시기에 일본군이 직접 나이 어

린 여성을 강제 동원하여 전쟁터의 일본군 성노예로 취급한 비인도적 전쟁범죄이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증언과 각종 문서, 일본 정부의 부분적인 시인 등으로 명확해졌다. 96 유

엔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법률가위원회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비인도적 범

죄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정함이 없이 범죄자를 소환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관습법과 세계 각국의 법률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나찌 전범이 지금까지 당사국의 피해와

관계없이 세계도처에서 처벌되는 것도 이러한 국제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나찌전

범의 경우와는 달리 소위 위안부 로 알려진 성노예 제도를 위시하여 73 1부대 생체실험, 학

의안(議案)

번호(番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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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고문, 강제노동 등 일제에 의해 행해진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국 국

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19 9 1년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일본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 법무성이 73 1부대 생체실험관계자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계

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일제에 의한 최대의 피해국인 우리나라에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일본군 전범에 대한 처벌의 가장 1차적인 방안으로 출입국관

리법을 개정하여 관련 범죄자들의 입국금지(入國禁止)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주 요 골 자 ( 主 要 骨 子 )

가. 19 10年 8 月 29 日부터 194 5 年 8 月 15 日까지 일본정부( 日本政府) , 일본정부( 日本政府)와

동맹관계(同盟關係)에 있던 정부(政府) , 일본정부( 日本政府)의 우월(優越)한 힘이 미치던 정

부(政府)의 지시(指示) 또는 연계하(漣繫下) 에 인종(人種) , 민족(民族) , 종교(宗敎) , 국적(國

籍) , 정치적(政治的) 견해(見解)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虐殺 ·虐待)하는 일에 관여

외국인(外國人)의 입국(入國)을 금지함( 안(案) 제1 1조(第11條) 제1항(第1項) 제7호(第7號))

법률(法律) 제 호(第 號)

출 입국 관 리 법중개 정 법률 안 ( 出入 國管理 法 中改正 法律 案 )

출입국관리법( 出入國管理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改正)한다.

제11조 제1항 제7 호(第1 1條 第1項 第7號) 중 기타 제1호(第1號) 내지 제6호(第6號)의 1에

를 기타 제1호(第1號) 내지 제7호(第7號)의 1에 로 하여 이를 제8 호(第8號)로 하고, 동항

( 同項)에 제7호(第7號)를 다음과 같이 신설(新設)한다.

7 . 19 10年 8 月 29 日부터 194 5 年 8 月 15 日까지 일본정부( 日本政府) , 일본정부( 日本政府)와

동맹관계(同盟關係)에 있던 정부(政府) , 일본정부( 日本政府)의 우월(優越)한 힘이 미치던 정

부(政府)의 지시(指示) 또는 연계하(漣繫下) 에 인종(人種) , 민족(民族) , 종교(宗敎) , 국적(國

籍) , 정치적(政治的) 견해(見解)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虐殺 ·虐待)하는 일에 관여

자(者) .

신 ·구조 문 대비표 (新 ·舊條 文對 比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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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現 行) 개 정 안(改 正 案)

제11조(第11條) (입국(入國)의 금지 등) ①

범무부 장관(法務部 長官)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外國

人)에 대하여는 입국(入國)을 금지할 수 있

다.

1 . ∼ 6 . (생략)

< 신 설(新 設) >

7 . 기타 제1호(第1號) 내지 제6호(第6號)의 1

에 준하는 자(者)로서 법무부장관(法務部

長官) 이 그 입국(入國)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자(者)

제11호(第11號) (입국(入國)의 금지 등) ①

……………………………………………………

……………………………………………………

……

1. ∼ 6 . (현행(現行)과 같음)

7 . 19 10年 8 月 29 日부터 194 5 年 8 月 15 日

까지 일본정부( 日本政府) , 일본정부( 日本

政府)와 동맹관계( 同盟關係) 에 있던 정부

(政府) , 일본정부( 日本政府)의 우월(優越)

한 힘이 미치던 정부(政府)의 지시(指示)

또는 연계하(漣繫下) 에 인종(人種) , 민족

(民族) , 종교(宗敎) , 국적(國籍) , 정치적(政

治的) 견해(見解)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

살 ·학대(虐殺 ·虐待)하는 일에 관여한

(者)

8 . 기타 제1호(第1號) 내지 제7호(第7號)의 1

에 ……………………………………………

……………………………………………………

조선 일보 ( 朝鮮 日報 ) 9 7 . 1 1 . 18

법개정안 상정

한국 인 학살 - 학 대 日 전 범 (戰犯 ) 입국금 지

앞으로 일제치하에 우리 국민들을 학살 또는 학대한 일본의 전범들은 한국에 올 수 없다.

국회 법사위는 17 일 일본 전범 관련자들을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

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금년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19 10 년 8 월2 9 일부터 194 5 년 8 월15 일까지 일본정부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

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

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

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한일합방 이후 해방까지 일제 강점기에 일본정부나 식민지 정

부의 지시 등으로 사람을 학살하거나 학대한 자를 국내에 입국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위안부 범죄자를 포함한 과거 일본의 비인도적

전쟁범죄 가해자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한국인의 정기(精氣)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 이항수(李恒 洙 ) 기자 >

한 겨 레 9 7 . 1 1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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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 전 범 입국 금 지

국 회 , 관 련법 안 의 결

일제 36 년 동안 우리 국민을 학살 ·학대했던 일본 전범의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국회는

18 일 본회의에서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과 여야 의원 28 명이 공동 발의한 출

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1 1조6 항은 19 10 년8 월2 9 일부터 1945 년8 월15 일까지 일본정부,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아래 인종, 민

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에 대해 입

국을 금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됐거나 73 1부대 생체실험, 학살, 고문, 강제노동 등

일제 36 년 동안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인들의 국내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미국 법무부가 73 1부대 생체실험 관계자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취한 데 자극 받아 지난 10월 2 3 일 발의됐다. 김

현 대 기자

※ 이 결의안은 지난 10월 23 일 여야 국회의원 4 1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현재 통일외무

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정부에게 외교적으로 커다란 압력이 될 것이다.

일본군 위 안부 문 제의 올 바른 해결 촉구 결 의 안

발의연월일(發議年月日) : 19 97 . 10 . 23

발의자(發 議 者) : 이미경(李美卿) , 임진출(林鎭出) , 한영애(韓

英愛) , 신낙균( 申樂均) , 정희경(鄭喜卿) , 추미애(秋美愛) , 변웅

전(邊雄田) , 홍은덕(洪恩德) , 안상수(安商守) , 방용석(方鏞錫)

김재천(金在千) , 정의화(鄭義和) , 박범진(朴範珍) , 김근태(金槿

泰) , 이부영(李富榮) , 천정배(千正培) , 김영환(金榮煥) , 김홍신

(金洪信) , 이우재(李佑宰) , 이수인(李壽仁) 의원(議員) 외(外

2 1인(人)

주 문 ( 主 文 )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인간은 인종, 성, 언어,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세계인

권선언에 위배된다는 것에 주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권 역시 시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의 정신을 확인한다.

의안(議案)

번호(番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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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 년 8 월 29 일 한일합방 이후 제2 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 년 8 월 15 일의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가 고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민족 ·국적 ·정치적 견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조선의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 ·학대하였으며, 특히 최대 2 0 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나이 어

린 조선인 여성들을 속이거나 강제 동원하여 전쟁중인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은 역사적 사실

이 5 0 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한- 일 간의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1993 년 8 월. 일본정부가 당시 일본군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위안

소의 설치 및 운영과 위안부 의 이동에 관여하였다 고 부분적으로 인정한 사실에 주목하면

서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북한, 대만, 필리핀 등지의 피해자 증언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와 개인 학자들에 의해 일본의 방위청 등에서 발견된 일본군의 공식문서가 위안부

의 강제동원에 일본군의 직접 관여를 증명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나이 어린 소녀를 상대로 일본군에 의해 행해진 조직적인 강간 ·유괴행위이며, 이는 민간인

을 대상으로 전쟁 중에 행해진 비인도적 범죄임을 분명히 한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한일협정으로 책임이 완료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제

법률가위원회가 1994 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1965 년의 한 ·일간의 조약은 정부에 대한 배

상에 관련된 것이지 피해자 개개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는 입

장을 분명히 했으며, 19 96 년 제 5 2 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나 그 어떤 쌍무적 조약들도 성노예들에 의해 제기된 배상요구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

과 따라서 일본정부는 여전히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한 것에 주목하며,

19 95 년 7 월.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막연한 반성과 사과의 뜻으로 설립한 여

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비인도적 범죄인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특

히 피해자, 피해국의 정부, 인권단체 등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국민기금 을 피해

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인도에 어긋나고 양국간의 국민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려하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비록 종전 후 5 0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과거 무수한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이 지금이라도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대하여, 1996 년 제5 2

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조직 ·운영된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의 비인도적 범죄임을 자인하

고, 법적 책임을 지며

2 . 2 차대전 중 일본제국 육군의 위안소 및 기타 관련활동에 관한 모든 정부보유 기록 및 자

료들을 완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 유엔 소수자 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 의 특별보고관이 마련한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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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으로라도 이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긴급자금을 지급하며

4 .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서면을 통해 공개사과하며, 이를 피해자 개개인에 전달하며

5 .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교과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일본 후세들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아시아 국민들과 진정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제 안 이유 (提 案理 由)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2 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군이 고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최대 20 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을 강

제동원 혹은 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던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비인도적 범죄

이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일본정부 문서보관서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으며, 특히 일본정부는 9 3 년 8 월 제2 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위안부 동원에 일본

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모집의 강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95 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을 설립하여 일본군 위안

부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자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반대

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 피해자 7 명에게 위로금을 강행 지급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의 실현은 피해자의 인권을 회

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한- 일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피해국 국민들과 관계 정상화를 의미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유엔 인권위원회 등 권위 있는 국

제기구들이 과거 일본군이 자행한 위안부 강제동원이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전쟁범죄

이며, 일본정부가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에 준하는 배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96 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일본정부에 권고한 권고문에 준하여 일본정부로 하여금 국

민기금 을 철회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배상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 ● ● 일본군 위 안부 문 제 연구 모 임 은 ■ ■ ■

■결성 배경 :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실행하도록 국내 ·외의

연대를 강화하며, 다양한 정책과제의 개발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빠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올해 6월 28 명의 현역 국

회의원이 참가하여 결성, 7 월에 국회의 의원연구단체로 정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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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 일본 문부성 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실 축소 ·왜곡에 대한 성명 발표

국제법과 일본군위안부문제 , 일본과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황 등

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간담회 개최.

제18 5 회 정기국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의 개정안 및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

바른 해결 촉구 결의안 을 제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본군전범의 입국

을 막는 법적 근거 마련.

※ 성명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결의안 자료집에 수록.

■ 연구모임 회원 현황

·대표 : 이미경 의원(한나라당)

·책임연구자 : 김재천 의원(한나라당)

·정회원

한나라당 - 권기술, 김영선 , 오양순, 이부영, 이수인, 이우재, 제정구의원

국민회의 - 김영환, 김종배, 김한길, 방용석, 신기남, 한영애 의원

·준회원

한나라당 : 권영자, 권철현, 김홍신, 안상수, 임진출, 정의화 의원

국민회의 : 김근태, 신낙균, 이성재, 이 협, 천정배, 추미애 의원

국민신당 : 박범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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